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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의 한계점과 도전과제가 대두되는 시점

- 과학기술 부문 최상위계획인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포함한 분야별 많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나, 그 실효성은 매우 낮다는 평이 다수임.

- 정책적 우선순위 및 중장기계획 간 상호연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중장기계획을 무분별하게 수립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 활용도는 

점점 저하된다는 평이 지배적임.

- 특히, 부처별로 광범위하게 수립하는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계획 자체 내용의 적정성, 계획 간 정합성, 장기적 시계와 대응 

방안 모색이 부족하여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하지만,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 부문 국가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및 분석은 지지부진한 상황.

- 복수의 선행연구에서 파편화한 형태로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

과정상 제도적 한계점을 지적하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정량적 근거 제공 

분석연구는 취약한 실정.

- 또한, 분야별 중장기계획의 구성 체계, 수립 절차, 계획 주요 내용(전략 

및 추진과제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관점에서,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시도한 경우는 부재.

 미래지향적 국가전략의 효과적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정책학습의 필요성

- 탈추격상황에서 미래 발전경로의 불확실성 때문에 정책추진에 발생하는 

한계점 및 실패 경험을 다음 기획 단계에 반영하도록 오차 수정 

메커니즘을 실질화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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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과 정책 인텔리전스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학기술 부문 

장기발전전략 및 중장기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한 체계적 분석 및 평가를 

진행하고자 함.

❑ 연구의 범위 및 구성

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로, 각 부처가 수립 및 시행 중인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 내에서 다루는 주요 의제 및 정책목표의 진화과정을 파악하고, 

계획 간 상호연계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체계 및 방법 고도화

- 두 번째 단계에서는, ’19년 국회미래연구원 수행 「정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방안 연구」에서 도출한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기준 및 방법(check-list)을 

과학기술 분야 특성을 고려하여 고도화하고자 함.

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체계 활용 및 정책과제 도출

- 세 번째 연구단계에서는 과학기술 분야 특화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방법론을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분석대상: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에 적용하여 활용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 및 이행과 미래 

급변하는 환경변화 대한 적응력 증대를 뒷받침하는 계획수립·집행체계 

측면에서 정책혁신과제 및 중장기계획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본 연구는 정량적 연구와 정성적 연구를 결합하여, 통합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의 진화패턴, 제도적 경로의존성에 

대한 이해를 이뤄내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문제 및 정책혁신과제를 

도출하는 점에서 학술적, 정책적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본 연구 주요 단계별 수행 내용 및 목적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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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주요구성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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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 문제의식 및 연구 목적

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통한 정책문제 및 제도적 경로의존성 도출

-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로, 각 부처가 수립 및 시행 중인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 내에서 다루는 주요 의제 및 정책목표의 진화과정을 파악하고, 

계획 간 상호연계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 세부적으로, 역대 정권별 수립 및 이행된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text network analysis)을 

수행함으로써 시기별(정권별)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이 지향하는 

주요 가치 및 방향성 변화를 파악하고자 함.

- 이에, 외부환경 변화와 정책 이해관계자들의 가치 및 정책 수요의 상호

작용에 따라 진화하는 객체이자 사회적인식 네트워크로서 ‘정책’ 및 ‘정부 

중장기계획’을 인식하고자 함.

- 또한,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의 주요 맥락적 군집 내에 공유된 

정책의제의 발생, 성장, 도태 및 소멸하는 과정을 확인함으로써, 

중장기계획 내 키워드 간 구성 패턴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 이를 바탕으로, 동적인 관점에서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의 주요 정책 

기조 변동과 과학기술 부문 사회적인식 네트워크 형성의 제도적 

경로의존성을 고찰하고자 함.

❑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지향 가치 및 방향성 변화 파악

- (전략적 산업 및 기술설정 변화) 중장기계획 중요 키워드 및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정권교체 등 변화에 따라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내 

주요 초점(전략적 산업 및 기술설정)이 변동하는 양상을 확인함.

- (과학기술 정책 통합성 추구) 특히, 시간이 지남이 따라 공급자적 시각 

이나 경제성장의 도구로서 과학기술을 바라보는 키워드를 포함한 

과학기술 발전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할 주요 정책 기조와 관련한 다양한 키워드를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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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통해,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내 정책 기조가 통합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음을 추론 가능함.

- (혁신 주체 역할에 대한 인식변화) 더불어, 과학기술 혁신시스템 내 

민간과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변화를 확인함.

- 특히,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기술혁신 주체가 기업과 산업이라는 

전통적 산업경제 관점에서 확장하여, 연구자(개인), 기업 및 산업 등 

정책 수요자들의 차별화된 정책 수요를 고려함.

- 이를 통해, 기존 하향식 접근으로 과학기술 발전 및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정책 기조에서 확장하려는 경향을 확인했으며, 다양한 혁신 

주체들의 정책 수요를 고려한 정책 내용 설계를 확대함.

❑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상 주요 제도적 경로의존성 도출

- (정책 간 상호정합성 한계) 시기별 과학기술 부문 최상위계획과 하위 

종합계획 간 정합성을 살펴보았을 때, 정합성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 

최근 점진적으로 증대하는 추세를 확인함.

-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에서 ‘상위계획과 하위계획 간 상호정합성 

및 연계성 강화’와 ‘중장기계획 내 맥락적 군집의 다양성 증대’ 사이에는 

일정 부분 상충관계가 존재함.

-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간 상호연계성 강화를 통한 응집성 강화와 

미래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 강화를 위한 하위 군집 다양성 증대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주요 정책 기조 변화 흐름

전략적 산업 및 

기술설정의 변화

● 정권별 강조하는 기술·산업 부문 키워드 변동

  : 이명박 정부(녹생성장), 박근혜 정부(창조경제), 문재인 정부(혁신성장)

과학기술 정책의 

통합성 추구

● 사회적 이슈 해결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과학기술 역할 재정립

  :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주요 정책 

기조 관련 키워드 다양하게 등장

과학기술 혁신시스템 

내 정부 역할 대한 

인식변화

● 다양한 혁신 주체 정책 수요 고려한 정책 내용 설계

  : 산업혁신 생태계 조성 및 미래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 정책 

내용 포함 키워드 커뮤니티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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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정책환경 변화 대응력 강화 제약) 전체 중장기계획의 키워드 

네트워크 군집의 진화패턴 분석에서는, 사회적 문제에 대응할 과학기술의 

역할 등을 다루는 정책의제가 다양하게 분화되지 못함.

- 미래지향적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과 과학기술 정책의 통합성 

증대를 뒷받침하는 가치체계 형성 및 인식 공유에는 한계가 있음.

- (정권별 키워드의 단절 현상 심화) 또한, 정권이 바뀌는 두 시점에서 

가장 큰 소멸률과 생성률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과학기술 부문 

키워드 커뮤니티의 소멸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생성률은 감소하는 추세를 확인.

- 정권 변동과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 과학기술 정책 기조 

및 주요 내용이 단절되거나 변동하는 제도적 한계를 확인.

-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1) 중장기계획의 중요 키워드 분석, 2) 중장기계획의 

최상위계획 반영 정도 분석, 3) 중장기계획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4) 중장기계획 진화 계통도 분석 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내 주요 정책 내용 및 키워드의 진화과정을 동적으로 

이해하고자 시도함.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상 주요 제도적 경로의존성 및 시사점

정권별 키워드 단절 

현상 심화

● 키워드 커뮤니티 소멸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생성률은 감소

정책 간 

상호정합성 한계
● 지속적인 최상위계획과 하위 종합계획 간 상호정합성 약화를 확인

미래사회 변화 대응 

위한 적응역량 한계

● ‘미래지향적 유망기술 발굴’과 ‘사회문제 해결 위한 과학기술 역할 

강조 및 통합성 추구’ 등 정책내용의 다양성 제약 

[중장기계획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주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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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체계 고도화 및 활용

❑ 문제의식 및 연구 목적

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체계 고도화와 정책문제 도출 심화

- 두 번째 단계에서는, ’19년 국회미래연구원 수행 「정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방안 연구」에서 도출한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기준 및 

방법(check-list)을 과학기술 분야 특성을 고려하여 고도화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 메타평가는 ‘중장기계획 내용에 대한 평가는 물론, 계획의 

수립 절차와 과정, 오류나 조작, 타당성에 대한 점검, 정합성 점검 등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 전반에 대한 포괄적 평가’를 의미.

-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체계 고도화를 위해, 과학기술 정책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및 자문을 통해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 측면 정책문제를 도출함.

- FGI 통해 도출한 정책문제를 바탕으로 중장기계획 구성·수립 절차·내용 

평가 틀에서 추가 및 수정(보완)할 사항에 대한 심화된 논의를 진행함.

- 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분야에 특화된 중장기계획 평가체계 및 

검토항목을 체계적으로 고도화하고,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 수립 및 

추진의 내실화를 뒷받침하는 기반체계를 제시함.

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체계 활용 및 정책과제 도출

- 세 번째 연구단계에서는 과학기술 분야 특화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방법론을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분석대상: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에 적용하여 활용하고자 함.

- 이를 통해, 고도화한 과학기술 분야에 특화된 메타평가 방법론의 

활용성을 증명하고,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 상 

주요 정책과제 도출의 구체화를 도모하고자 함.

- 그에 따라,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 및 이행 측면 실효성 강화 및 

미래지향적 행정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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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정책문제 도출 기반 중장기계획 메타평가체계 고도화

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과 FGI 결합한 주요 정책문제 도출

-  FGI 및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도출한, 우리나라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 측면 정책적 문제는 1) 중장기계획의 

낮은 실효성, 2) 정책추진의 낮은 일관성 및 연속성, 3) 중장기계획 

수립과 집행에서 부처 간 낮은 연계성, 4) 증거기반 정책 분석 및 

평가의 낮은 실효성, 그리고 5) 중장기계획의 낮은 자율성 및 미래 

적응력 등으로 요약 및 정리할 수 있음.

정책문제 세부 내용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의

낮은 실효성

● 많은 기본 법령 속에 중장기계획이 있으나, 점점 그 개수가 많아지면서 

개별 계획의 영향력은 오히려 감소

●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단기정책 수립 등에 비해 우선순위가 떨어져 

실효성이 높지 않은 경우가 다수

정책추진의 낮은 

일관성 및 불연속성

● 정치적 이유, 또는 정권에 따라 일회성으로 수립되는 중장기계획 다수

● 국가의 중장기적 발전전략 및 가치관을 반영하여, 거시적인 관점에서 

중장기계획 간 관계를 긴밀히 설명할 필요 있음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과정 내

부처 간 낮은 

연계성

● 부처 간 협업 평가관련 제도가 없고 부처 간 장벽이 큼

● 계획 이행상 책임성 강화 및 갈등 요소 완화를 위한 부처 간 협력체계 

및 관련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

증거기반 정책 분석 

및 평가의

낮은 실효성

● 중장기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분석 도구의 

활용을 실질화하고 다원화해야 함

● 이전 계획에서의 성과와 추진내용 및 체계를 재점검하고, 시사점이 새로운 

계획에 반영도록 환류 체계 구축을 실질화해야 함

중장기계획의 낮은 

자율성 및 

낮은 미래 적응력

●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한 중장기계획의 변동 관리가 민첩하게 

이루어져야 함

● 최근 기술변화 주기가 짧아지고 융합기술에 기반한 연구 개발을 다수 

수행하여도, 근거법령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함

● 환경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목표 및 추진전략 등을 점진적으로 수정 및 

개선하도록 뒷받침할 연동 기획 등을 실질적으로 정착시켜야 함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 상 주요 정책문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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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문제 및 정책 수요 바탕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체계 개선 방향 도출

- FGI에서 도출한 주요 정책문제를 바탕으로, 중장기계획 구성·수립 절차·내용 

평가 틀에서 추가 및 보완할 사항에 대한 심화된 논의를 진행함.

- 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분야에 특화된 중장기계획 평가체계 및 

검토항목을 체계적으로 고도화하고자 시도함.

- 그에 따라, 1)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체계 내 점검항목의 

유연성 확보, 2) 국가 중장기비전 및 발전전략과 중장기계획 간 

상호정합성 확보, 3) 수립 절차 타당성 관련 체계적 정보 제공, 4) 부처 

간 협력체계 및 거버넌스 대한 체계적 고려, 5) 복잡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체계적 고려, 6)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상 정책학습 및 환류 

효과 강화, 7) 단계적 성과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객관성 확보, 8) 기술적 

요소들의 상호연계성에 대한 체계적 검토, 9) 목표-전략-과제 간 응집성 

강화, 10) 책임성 있는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주체(거버넌스) 구축 등 

개선 방향을 구조화하여 도출함.

구분 주요 개선 방향 세부 내용

1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체계 내 

점검항목의 유연성 확보

● 평가체계 적용 유연성 확보에 바탕을 두고 미래환경변화 

대응과 자율성 및 적응력을 증대할 필요

2

국가 중장기 비전 및 

발전전략과 중장기계획 간 

상호정합성 확보

● 장기적 차원에서 정부 정책추진 일관성을 갖추도록 메타

평가 체계 내 점검항목을 보완할 필요

3
수립 절차 타당성

대한 체계적 정보 제공

● 과학기술 분야는 미래 불확실성과 기술·시장의 위험성을 

내재하므로, 사전적인 절차적 합리성이 타 분야보다 더 

중요함

● 계획수립 주체, 주체별 역할 및 수립 경과 등에 대한 

명시적 설명을 계획 내에 포함해야 함

4
부처 간 협력체계 및 

거버넌스 대한 체계적 고려

● 중장기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부처/부서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

● 주요 정책문제를 해결할 종합적 사고와 수행 주체 간 협업 

및 관련 거버넌스를 제대로 설계했는지 검토할 필요

5
복잡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체계적 고려

● 중장기계획의 이해관계자와 참여자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명확해야 함

● 이해관계자 복잡성에 따른 정책추진상 제약요인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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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및 메타평가 체계 개선 방향 요약정리]

-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과학기술 부문에 특화된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기준 및 방법(및 점검항목)을 고도화하여 제안함.

❑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체계 활용

- 고도화된 형태의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체계를 2017년부터 

시행된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2017∼2021년)」에 

적용하여 평가를 수행함.

- 이에, 앞선 연구단계에서 고도화한 메타평가 방법론 및 검토항목을 

바탕으로 해당 계획의 ‘구성’, ‘수립 절차’ 및 ‘내용’에 대한 전반적 검토 

및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주요 평가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정리 및 요약할 수 있음.

구분 주요 개선 방향 세부 내용

6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에서 정책학습 및 

환류 효과 강화

● 중장기계획 시행과정 전반을 평가할 별도 평가항목이 

필요함

● 정책과정 내 학습효과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 거버넌스

(체계)를 명시적으로 고려할 필요

● 정책환경 및 파급효과 분석 부문에서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할 필요

7
단계적 성과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객관성 확보

● 단계별 목표설정의 적합성 검토가 이뤄졌는지 검토해야 함

● 정책환경 분석내용이 정책목표 설정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함

● 계획 내 설정된 목표의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

8

기술적 요소들의 

상호연계성에 대한 체계적 

검토

● 특정 기술중심 계획수립 시 관련 기술중심 계획과의 연계성, 

기존 기술 성과 연계성 분석은 이루어졌는지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

9
목표-전략-과제 간 응집성 

강화

● 계획 내 제시하고 있는 중장기전략 방향과 개별 정책과제 간 

전략적 정합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

10

책임성 있는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주체(거버넌스) 

구축

● 행정부 수립 중장기 계획(안)에 대해 입법부가 주관하여, 

해당 계획(안)의 구성, 절차, 내용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을 

수행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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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 메타평가 기반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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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시사점

❑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상 실효성 제고 위한 핵심과제 도출

- 본 연구는 정량적 연구와 정성적 연구를 결합하여, 통합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의 진화패턴, 제도적 경로의존성에 

대한 이해를 이뤄내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문제 및 정책혁신과제를 

도출한다는 점에서 학술적, 정책적 의의가 있음.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상 정책문제 및 10대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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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접근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상 주요 정책문제로서 1) 정권별 정책 키워드 단절과 불연속성 

심화, 2) 정책 간 상호정합성 및 연계 한계, 3) 미래사회 변화 적응역량 

확보 한계, 4) 중장기계획의 낮은 실효성 및 추진체계의 한계, 5) 증거기반 

정책 분석 및 평가의 한계 등을 도출할 수 있었음.

- 이에, 도출한 주요 정책문제 해소를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함.

- 그동안 우리나라는 철저한 실패 원인 규명에 근거한 정책개선 및 정책

학습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 연구

수행이 부재함.

-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실효성 있는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 및 이행을 뒷받침하고, 미래의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 

증대에 기여할 정책혁신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과학기술 부문 정책학습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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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문제의식 및 연구목표

우리나라는 1980년대까지 추격형 발전전략의 성공적 이행을 바탕으로 전무후무한 

고도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정체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징후가 뚜렷하며, 성장동력이 부재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여영준 

외, 2019). 또한, 최근에는 환경보호, 재해관리 등 생태적 문제해결과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 사회문제 해결을 바탕으로 한 삶의 질 제고 등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혁신 

중요성이 증대된다. 그에 따라, 기술 및 산업 발전을 지향하던 기존 추격형 발전단계의 

과학기술 혁신 패러다임에서, 사회혁신을 지향하는 기술과 산업, 사회, 사람을 포함한 

통합적 관점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이 같은 

미래환경 변화에 따른 경제사회시스템 내 다양한 정책적 수요를 전망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5∼10년 또는 20년 시계의 법정 중장기계획을 수립 및 

집행하고 있다(국회미래연구원, 2019).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나라는 경제발전과 함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경쟁력 제고의 핵심 동력인 과학기술 부문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해 왔다(김홍범 외, 2019).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은 국가 내 

과학기술 개발, 활용 등을 뒷받침하는 주요 자원의 합리적 활용과 과학기술 개발 

성과의 활용 및 확산에 관한 정부 의지를 반영하는 중요 정책 수단이다(문해주 외, 

2011). 이에,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은 구조적이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 및 혁신정책의 비전과 추구 가치의 방향성을 구체화하여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중장기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해 

왔다. 이러한 5개년 계획의 비전과 목표는 시대적 상황과 국가가 목표로 하는 발전 

방향을 담아 왔다. 과거 과학기술 부문 최상위 중장기계획의 비전과 목표는 산업화 및 

추격형 발전전략에 따라 주요 전략을 반영하였다. 최근에는 국민 삶의 질 제고 및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에, 과학기술 부문 주요 

중장기계획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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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과학기술 부문 최상위계획인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분야별 많은 

중장기계획을 수립 및 이행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이 매우 낮다는 평이 

다수이다(성지은·정연진, 2013). 정책적 우선순위 및 중장기계획 간 상호연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중장기계획을 무분별하게 수립하여 실제 활용도는 점점 저하한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 및 추진에서 낮은 실효성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여러 이유를 지적한다. 특히, 부처별로 광범위하게 수립되는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계획의 적정성, 계획 간 정합성, 장기적 시계 및 대응 

방안 모색이 부족하여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한다.1) 정부는 미래의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적 수요전망을 바탕으로 일관성을 확보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한정된 자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중장기계획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도 있다. 이에,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및 장기전략 수립 

및 활용에서 주요 한계와 도전과제가 대두되는 시점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 부문 국가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및 분석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정부의 중장기계획 수립 의무 

근거법률 현황 및 분야별 중장기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한 법률의 현황분석 등을 

진행하거나, 부처별 수립 및 시행 중인 중장기계획 현황 조사 등을 통해 중장기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이처럼, 복수의 선행연구에서 파편화된 

형태로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과정 상 제도적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정량적 근거 제공 분석연구는 취약한 실정이다. 또한, 분야별 중장기계획의 

구성 체계, 수립절차, 계획 주요 내용(전략 및 추진과제 등)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관점에서,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시도한 경우는 부재한 

상황이다.

탈추격형 혁신체제 아래서 미래지향적 국가 장기전략을 효과적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책 인텔리전스(intelligence) 및 정책 학습(learning)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1) 예로, ’19년도 국회미래연구원 미래영향평가 사업 내 분야별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연구과제 주요 연구 결과(과학기술 부문)를 

살펴보면, 분석 대상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구성, 수립절차 및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전략과 추진과제의 응집성 측면에서 

계획 내 전략, 중점과제, 세부 추진과제 간 논리적 인과관계에 바탕을 둔 전략-추진과제-수단 간 합리성이 다소 낮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책환경 분석 및 파급효과 분석 측면에 있어서 계획의 환류 단계로서 충실성 및 완결성 도모를 위한 

정책환경 분석의 엄밀성과 파급효과 분석의 부재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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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Kemp and Rotmans, 2009). 탈추격상황에서는 미래 발전경로의 불확실성 

때문에 정책추진에 발생하는 한계점 및 실패 경험을 다음 기획 단계에 반영하는 오차 

수정 메커니즘을 실질화하는 것이 필요하다(송위진 외, 2007; Kemp and Rotmans, 

2009; Kuosa, 2014). 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는 철저한 실패 원인 규명에 근거한 

정책개선 및 정책 학습을 활발히 시행하지 못하였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 

연구수행이 부재하였다(성지은 외, 2012). 그러나, 탈추격상황에서의  과학기술 정책 

및 혁신정책은 정책실패 가능성이 과거보다 더 높기 때문에, 실패 학습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Kuosa, 2014).2)

<그림 1-1> 미래지향적 정책설계의 요소

2) Kuosa(2014) 연구는 미래지향적 국가전략 수립에 있어서 1) 전략적 미래예측 능력(strategic foresight), 2) 정책 

인텔리전스 역량(intelligence), 그리고 3) 이를 바탕으로 한 백캐스팅 방식에 바탕을 둔 정책 조정과정(visionary manage

ment)이 중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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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과 

정책 인텔리전스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학기술 부문 장기발전전략 및 

중장기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한 체계적 분석 및 평가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에, 정량적 

분석을 통해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 및 이행과정 내 주요 제도적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을 동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그리고 2019년 

국회미래연구원 수행 연구사업에서 도출한 메타평가 방법론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고도화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실제 행정부가 추진 중인 중장기계획 및 발전전략 사례에 적용함으로써, 행정부의 미래 

준비도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국가 차원 미래전략 추진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수평적 분권 체제의 실질화를 견인할 국회의 정책 

인텔리전스 강화와 미래지향적 입법 기능 역량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주요 정책환경 변화

- 과학기술 변화와 기술혁신 중심으로 관련 정책 간 연계 강화

- 혁신정책 수립의 과학화 요구 증대

- 정책 결정의 투명성․합리성 강조

▼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 대응 방향

- 혁신 조사․및 중장기계획 분석․평가 강화

- 국가 혁신전략 수립기법의 고도화 및 정책학습 역량 강화

[표 1-1] 정책환경 변화와 정책 인텔리전스 기능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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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앞서 언급한 주요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주요 연구단계를 

포함하고자 한다. 첫 번째 연구단계는 각 부처가 수립 및 시행 중인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 내에서 다루는 주요 의제 및 정책목표의 진화과정을 파악하고, 계획 간 

상호연계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세부적으로, 역대 정권별 수립 및 이행한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text network 

analysis)을 수행함으로써 시기별(정권별)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이 지향하는 주요 

가치 및 방향성 변화를 파악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내 

논의에 있어서 가중치가 높은 키워드들을 시기별로 추출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부문 주요 정책의제 수립 및 과정상 특징과 진화과정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이뤄내고자 한다. 또한, 정권별 다양한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에서 활용한 

단어(키워드) 상호 간 네트워크에서 중심성이 높게 나타난 군집(community) 및 

개념을 식별하여, 중장기계획 내 키워드 간 구성 패턴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3) 

이를 바탕으로, 시기별 과학기술 부문 최상위 중장기계획과 여타 중장기계획 간 

정합성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중장기계획 내 키워드 사이에 공유된 의미를 동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의 주요 맥락적 군집 내 공유된 

정책의제가 발생, 성장, 도태 및 소멸하는 과정을 확인함으로써 과학기술 부문 

주요 중장기계획 수립 내용에서 확인되는 주요 제도적 경로의존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19년 국회미래연구원이 수행한 「정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방안 연구」에서 도출한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기준 및 방법(check-list)을 과학기술 

3) 본 연구에서는 중장기계획 및 정책을 정책형성 과정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언어

(Keyword)’라는 형태로 공유 및 합의된 결과물(outcome)로 바라보았음을 밝힌다(Park et al, 2017; 김윤종, 2017). 다시 

말해, 정책 결정 과정이란, 다양한 정책 이해관계자들의 가치 및 주장이 외부 환경변화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임에 주목하였다

(박치성·정지원, 2013). 이러한 관점에서, 과학기술 부문 정책 이해관계자들의 공유된 인지 지도(cognitive network)를 

중장기계획 텍스트 네트워크(text network)를 매개로 파악하고자 하였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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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도화하고자 한다. ’19년 국회미래연구원이 수행한 「정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방안 연구」 및 본 연구에서 메타평가는 ‘중장기계획과 중장기계획 

수립·집행체계에 대한 평가’로 정의하고자 한다. 즉, 중장기계획의 내용에 대한 평가는 

물론, 계획의 수립절차 및 과정, 오류나 조작, 타당성에 대한 점검, 계획 간의 비교 및 

정합성 등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 전반에 대한 포괄적 평가를 의미한다

(국회미래연구원, 2019). ’19년 국회미래연구원이 수행한 「정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방안 연구」에서는 메타평가 주요 기준으로서 타당성, 충실성, 실현가능성 등 3개의 

대기준을 제시하고, 부문별 구체적인 소기준을 설정하였다.

[표 1-2] ’19년 국회미래연구원 도출 메타평가 주요 구성

중장기계획 평가 기준

타당성
● 중장기계획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기준

충실성
● 중장기계획의 형식적 측면에서 필요한 요소를 포함하는가를 의미하는 완결성 및 

명확성 등의 검토 기준

실현가능성
● 중장기계획이 실제 적용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는지와 내용의 일관성이 

존재하는지 등 확인하는 기준

▼

중장기계획 평가 부문

계획의 구성
● 계획명, 수립 주체, 수립 주기, 근거법령, 목적, 내용, 활용 및 기대효과, 담당부서, 

연관부처 등 정보 포함 여부

계획수립 절차
● 연관계획, 유관 조직 및 정책 이해관계자 고려, 이전 계획에 대한 성과평가 및 활용, 

향후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등 정보 포함 여부

계획내용 ● 계획 목표, 수단, 한계 및 효과, 분석방법론, 분석자료, 분석 주기 등 정보 포함 여부

정부 중장기계획에 대한 메타평가 방법은 전술한 메타평가의 기준을 중장기계획의 

구성·수립절차·내용 측면에서의 검토항목(check-list)으로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도출

하였다. 중장기계획의 구성·수립절차·내용 측면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구성 측면은 

중장기계획의 목적, 법적 근거, 수행 주체 등과 같은 형식적인 측면을 포함한다. 수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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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은 중장기계획의 수립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인 수행 주체 간 협력, 이해관계자의 

참여, 이전 계획에 대한 평가 및 환류 여부 등을 포함한다. 끝으로, 내용 측면은 중장기

계획에 포함된 정책의 목표설정, 정책환경에 대한 분석방법 및 분석자료 등을 포함한다

(국회미래연구원, 2019). 이와 같은 체계를 가진 ’19년 도출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기준 

및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 정책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 및 자문을 통해 과학기술 부문 중

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 측면의 정책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한 정책문제를 바탕으로, 중장기계획 구성·수립절차·내용 평가 틀에서 추가 및 수정

(보완)할 사항에 대한 심화된 논의를 진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분야에 특화된 

중장기계획 평가체계 및 검토항목을 체계적으로 고도화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 수립 및 추진의 내실화를 뒷받침하는 기반체계를 제시한다.

세 번째 연구단계에서는 앞선 단계에서 도출한 과학기술 분야에 특화된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방법론을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에 적용하여 활용한다. 

분석 대상 중장기계획으로서 2017년부터 시행된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을 고려한다. 최근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전 국민은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었다. 이처럼, 새로운 유형의 

질병, 재난 및 재해 등이 국민 삶의 큰 위험 요소로 부각하면서 위기 대응 및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가 등장하기 이전인 2017년,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감염병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국가실현을 위한 주요 전략 및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의 역할이 점차 진화하는 패턴 속 중요 키워드로 다루는 ‘재난’, ‘감염병’ 및 

‘사회적 문제’ 등 키워드와 관련이 있으며, 현 코로나 사태 위기 대응을 위한 중요 

계획인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앞선 연구단계에서 고도화한 메타평가 방법론 및 검토항목을 

바탕으로 해당 계획의 구성, 수립절차 및 내용에 대한 전반적 검토 및 평가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고도화한 메타평가 방법론의 활용성을 증명하고자 

한다.



정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연구: 과학기술 부문 ∙∙∙

10   국회미래연구원

<그림 1-2> 본 연구의 주요 구성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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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언급한 세 가지 주요 연구단계 수행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 및 추진과정 내 주요 제도적 경로의존성에 대한 이해를 

이뤄내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문제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자 한다. 또한, 도출한 

정책문제 및 메타평가 활용 사례 제시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 및 이행과 미래의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 증대를 

뒷받침하는 계획수립·집행체계 측면 정책혁신과제 및 중장기계획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정량적 연구와 정성적 연구를 결합하여, 

통합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의 진화패턴, 제도적 

경로의존성에 대한 이해를 이뤄내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문제 및 정책혁신과제를 

도출한다는 점에서 학술적, 정책적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단계별 

수행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그림 1-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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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문제의식 및 연구목표

우리나라는 경제발전과 함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경쟁력 제고의 핵심 

동력인 과학기술 부문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해 왔다(김홍범 

외, 2019).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은 국가 내 과학기술 개발, 활용 등을 뒷받침하는 

주요 자원의 합리적 활용과 과학기술 개발 성과의 활용 및 확산에 관한 정부 의지를 

반영하는 중요 정책 수단이다(문해주 외, 2011). 이에,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은 

구조적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 및 혁신정책의 비전과 추구 

가치의 방향성을 구체화하여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중장기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해왔다. 

이러한 5개년 계획의 비전과 목표는 시대적 상황과 국가가 목표로 하는 발전 방향을 

담아 왔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중장기계획은 1960년대에 수립·추진한 

‘제1차 기술진흥 5개년계획(1962∼1966)’에서 시작하였다. 1990년대까지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은 경제개발계획 추진을 과학기술 발전 및 인력 양성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보완적 계획의 성격을 띤다(김홍범 외, 2019; 김윤종, 2017). 하지만, 

1997년 수립한 ‘과학기술 혁신 5개년 계획(1997∼2002)’부터는 독립된 영역으로서 

위상을 정립하였으며, 이는 단순히 경제발전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정한 것에 의의가 있다. 이에, 1990년대부터 과학기술 

분야에서 독립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하였으며, 다양한 부처에서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바탕으로 관련 중장기계획 수립 및 이행 규모가 증가한다. 2020년 기준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은 16개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기상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서 총 88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KISTEP, 2020).

하지만, 최상위계획인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분야별 많은 중장기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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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 및 이행하지만 그 실효성은 매우 낮다는 평이 다수이다(성지은·정연진, 2013). 과학

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 및 추진에서 실효성이 낮은 원인으로는 여러 이유를 지적

하는데, 첫 번째로 다수의 부처가 상호 연계하는 연구개발 사업 및 과학기술 정책추진에서 

부처 간 연계 및 조정과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한다(여영준 외, 2019; 한민규 외, 2018). 

각 부처가 소관 분야별로 과학기술 진흥과 기술개발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개별적으로 

수립·추진함에 따라, 각 부처의 중장기계획 간에 상호연계가 미흡하여 내용 면에서 상충 

가능성이 증대하고, 부처 간 시너지 효과 창출이 부재하였다는 것이다(김홍범 외, 2019).

두 번째로, 과학기술 거버넌스 체계 내 정책의제 형성과정에서 외부 상황에 크게 

좌우되는 경향이 짙어, 근거(evidence) 기반 정책 유지와 종결 과정을 심도 있게 다루지 

않는 한계를 지적한다(여영준 외, 2019; 최현도, 2014). 특정 중장기계획 및 관련 사업 

추진 후, 사후평가로 정책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이를 정책의제 형성과정에 환류시켜 해당 

정책 또는 사업을 유지, 개선 및 종결하는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정정길 외, 2005).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근거 기반 정책분석 및 평가과정의 실질화가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을 확보하지 않은 중장기계획의 설계 및 수립을 반복하는 문제가 지속된다.

세 번째로,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추진내용의 수요자와의 상호작용이 

부재하며, 공급자(정부) 중심의 정책추진에 따른 한계를 지적한다. 우리나라는 추격형 

발전단계를 넘어 선도형 혁신체제로 전환을 꾀하고자 한다. 그에 따라 기존 기술-산업 

중심 과학기술 혁신 패러다임에서, 사회혁신을 바탕으로 한 기술-산업-사회의 통합적 

패러다임으로 변모해야 한다.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화를 실현하고, 혁신성장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이 사회문제 해결에 초점을 둠으로써,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요자와의 상호작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Shin et al., 2020; 

Georghiou et al., 2014). 하지만, 우리나라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은 수요자의 

반응 및 의견을 수렴하기 이전에, 일부 내용이 바뀌고 체계를 달리하여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다수이다(김홍범 외, 2019; 성지은·정연진, 2013). 그에 따라, 실질

적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계획의 체계화된 이행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된다.

이처럼,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 및 이행과정에 여러 가지 한계점이 나타난다. 

복수의 선행연구에서 파편화된 형태로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과정 상 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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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정량적 근거 제공 분석연구는 취약한 

실정이다. 이는,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 과정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분석 

연구가 미진한 상황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은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의 정비를 위해, 2008년부터 매년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전체 현황을 조사 및 분석하여 중장기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김민기 외, 2019). 그러나 해당 조사·분석 연구는 정태적으로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현황을 설명하고 있어, 중장기계획이 다루는 주요 정책의제 및 목표의 발전 

방향 및 동적인 진화과정을 설명하는데 제한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조사는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관련 데이터 축적과 

계획수립·추진 양상을 정태적으로 다루는데 특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존 접근에서 더 나아가,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의 동적인 

진화과정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면, 중장기계획의 주요 변화·흐름 등 진화패턴을 

파악하는데 용이할 것이다. 또한, 현재까지의 한계와 문제점 및 중장기계획 수립 및 

이행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한다. 특히, 앞서 언급한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 및 이행과정 내 주요 제도적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을 동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데 유용한 정량적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 아래서 본 세부 연구에서는 각 부처가 수립 및 시행 중인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 내에서 다루는 주요 의제 및 정책목표의 진화과정을 파악하고, 계획 간 

상호연계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세부적으로 역대 정권별로 수립 및 이행한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text network analysis)을 수행함으로써 시기별(정권별)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이 지향하는 주요 가치 및 방향성 변화를 파악한다. 여기에서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내 논의에서 가중치가 높은 키워드들을 시기별로 추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부문 주요 정책의제 수립 및 과정상 특징과 진화 과정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이룬다. 또한, 정권별 과학기술 부문 다양한 중장기계획에서 활용한 

단어(키워드) 상호 간 네트워크에서 중심성이 높게 나타난 군집(community) 및 

개념을 식별하여, 중장기계획 내 키워드 간 구성 패턴을 구조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기별 과학기술 부문 최상위 중장기계획과 여타 중장기계획 간 정합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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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으로 파악하고, 중장기계획 내 키워드 간의 공유 의미를 동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의 주요 맥락적 군집 내에서 공유한 정책의제가 

생성, 성장, 도태 및 소멸하는 과정을 확인함으로써 과학기술 부문 주요 중장기계획 

수립 내용에서 확인되는 주요 제도적 경로의존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상 언급한, 본 세부 연구의 목표 및 주요 내용은 [표 2-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중장기계획 및 정책을 정책형성 과정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정책이 추구하는 가치가 ‘언어(keyword)’라는 형태로 공유 및 합의한 결과물

(outcome)로 바라보았음을 밝힌다(Park et al., 2017; 김윤종, 2017). 다시 말해, 정책 

결정 과정이란, 다양한 정책 이해관계자들의 가치 및 주장이 외부 환경변화와 상호작용

하는 과정임에 주목하였다(박치성·정지원, 2013). 이러한 관점에서, 과학기술 부문 정책 

이해관계자들의 공유된 인지 지도(cognitive network)를 중장기계획 텍스트 네트워크

(text network)를 매개로 파악하고자 하였음을 밝힌다. 다음 절에서는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관련 선행연구의 주요 접근 및 분석내용을 정리함으로써, 본 세부 연구의 기여를 

강조하고자 한다. 

[표 2-1] 본 세부 연구의 주요 목표 및 내용 

본 세부 연구의 주요 목표

●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주요 변화·흐름 등 진화패턴을 정량적으로 파악;

현재까지의 한계와 문제점 및 중장기계획 수립 및 이행 방향을 제시

●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 및 이행과정 내 주요 제도적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을 동적인 

관점에서 이해

▼

본 세부 연구의 주요 내용

● 각 부처 수립 및 시행 중인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 내 주요 의제 및 정책목표 진화과정 파악 및 계획 

간 상호연계성에 대한 정량분석

  ✔ 역대 정권별 수립 및 이행된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의 주요 내용 바탕,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text network analysis) 수행 통한 시기별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지향 주요 가치 및 방향성 

진화패턴 파악

  ✔ 정권별 다양한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에서 활용된 단어(키워드) 

상호 간 네트워크 내 주요 군집(community) 및 개념 식별 통한, 중장기계획 내 키워드 간 구성 

패턴 구조적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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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기여

1  정책과정을 바라보는 관점과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활용

과학기술 부문 정책의 효율적 수립과 집행은 혁신성장 기반 국가경쟁력 제고의 요체이다. 

그러므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 및 이행을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분석 및 평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론적으로, 정책과정(policy process)은 정책의제 형성

(policy agenda setting), 정책 결정(policy making), 정책 집행(policy implementation), 

정책평가(policy evaluation) 및 환류(feedback) 등 단계를 포함한다(여영준 외, 

2019; 양승일, 2014; Hogwood and Peters, 1983). 정책과정 내 개별 단계 이행을 

통해 얻게 되는 주요 결과 및 정보는 이전 단계에 지속적으로 환류함으로써, 최선의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뒷받침한다.

정책과정 내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정책의제 형성 단계는 사회의 요구 및 사회적 

문제가 공중의제를 거쳐, 정부 의제로 구체화하는 과정이다. 정책 결정 단계는 정부가 

구체화한 의제를 바탕으로, 특정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복수의 정책대안 중에서 최적 

대안을 결정(선택)하는 과정을 일컫는다(양승일, 2014). 세 번째 정책 집행 단계는 

선택된 최적 대안 정책이 실행되는 단계로서, 정책목표 및 대안을 포함한 정책 결정 

내용을 실질적 효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 이행과정을 포함한다. 더불어, 정책평가 및 

환류 과정은 본래 의도했었던 정책목표가 제대로 달성되었는지 확인하는 단계이다. 

여기에서는 집행된 정책을 바람직하게 집행하였는지, 정책 집행 과정에서 식별한 

문제점 등을 분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보다 합리적인 정책 운영을 도모한다(장정길 

외, 2003).4)

4) 이와 같은 정책과정상 정책평가 및 환류 단계에서는 정책 집행 후 사후평가에서 얻은 정책결과에 대한 정보를 정책의제 형성 

과정으로 환류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사후평가에서 정책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그것도 정책의제 형성 

과정에 환류시켜 그 정책이나 사업을 종결시키는 결정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환류 활동은 정책과정 각 단계에서 얻게 

되는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활용하는 것으로서 정책과정 내 중요한 학습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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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점에서, 정책변동은 정책 결정 과정을 통해 정책산출물이 설계 및 이행된 

후, 정책문제 변화를 인식하고 이전 단계인 ‘정책의제 형성’ 단계로 환류시킴으로써, 

이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입안한 정책산출물을 수정·종결하는 과정을 포함한다(1단계 

정책변동 범위). 이뿐만 아니라, 정책평가 및 환류 단계에서는 정책 집행 후 결과에 

대한 판단을 바탕으로 차후 정책의제 형성 단계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책변동을 

유도한다(2단계 정책변동 범위). 이상 언급한 정책과정의 주요 단계를 정리하면 <그림 

2-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2-1> 정책과정 및 정책변동의 개념

한편, 정책과정 및 정책변동 과정에는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정책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박호숙, 2010; 고길곤, 2007). 이러한 

관점에서, 박호숙(2010) 연구는 정책과정 내 이해관계자 간 갈등 양상(갈등 요인, 

갈등관리 방안 등)을 동태적으로 분석한 바 있다. 해당 연구는 정책과정 내 정책의제 

설정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 및 국민의 요구 중 어떤 

문제를 공식적인 정책참여자나 정부 기관이 선택하느냐는 문제와 밀접함을 강조한다. 

이에, 사회 각 분야 다양한 이해집단들은 본인들의 의견 및 주장(요구)을 강하게 

표출하여, 공중의제를 거쳐 정부 의제로 구체화하는 단계 속에서 본인들이 강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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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요구가 정부 기관에 진입하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정책의제 설정 과정 내 진입 경쟁에 따른 갈등관리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책 결정 단계에서는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과정, 

상대적으로 잠재적 불이익을 당하는 집단에 대한 보상제공 과정, 그리고 정책대안 선택 

단계 과정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대립 및 경쟁 관계가 형성됨을 강조한다. 이외에도 

정책의제 설정, 정책 결정, 집행 및 평가 단계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갈등 관리를 

수반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이처럼, 정책과정 및 정책변동 과정은 이해 당사자별로 얻게 되는 잠재적 이익과 손해를 

구분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갈등 구조를 보여준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책

과정은 다양한 집단 간 타협과 조정의 과정이다(박호숙, 2010; Lindblom, 1977; Dahl, 

1961). 즉, 정책이란 “이해집단 간 타협 및 조정과정에 따라 합리성을 제약하는 사회적 

요구 및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하기로 한 일이나 하지 않기로 한 모든 것”을 의미

한다. 이는 합리적이고 객관적 기준으로 최선의 대안으로 선택한 정책이 정책과정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상호작용 및 정치적 조정과정 속에서 변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최근에는 정책과정을 둘러싼 외부환경 변화가 복잡해지고 다변화하면서 정부 

주도 하향식 정책과정이 아닌, 다양한 가치 및 이해를 가진 당사자들 간 상호작용 및 

합의에 바탕을 둔 정책과정의 중요성이 강조한다. 특히, 최근 과학기술 부문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환경보호, 재해관리 등 생태적 문제해결과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 사회문제 해결을 바탕으로 한 삶의 질 제고 등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혁신의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요자들의 다양한 정책 수요를 반영한 통합적 

관점 아래서 과학기술 정책과정의 혁신을 강조한다(여영준 외, 2019). 이처럼, 정책이 

경제사회시스템 내 다양한 행위자들 간 상호작용의 결과(outcome)라는 시각이 

주목받으면서, 정책 결정 과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네트워크 기반 분석 연구가 

확대되는 상황이다(김윤종, 2017; 박치성·정지원, 2013). 

이러한 측면에서 박치성·정지원(2013) 및 이성만(2002) 연구는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이 가지는 함의가 큼을 강조한다. 정책과정 내 다양한 정책행위자 간 상호작용 

과정의 매개는 ‘텍스트(text)’이며, 텍스트는 이해관계자들의 아이디어 및 가치관에 

대한 맥락적 이해를 가능토록 한다(이성만, 2002). 그에 따라, 정책은 ‘말과 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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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 텍스트의 집합체’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을 유지하며, 우아영(2009) 연구는 

정책이란 다양한 행위자 간 갈등, 경쟁, 합의 등 과정을 통해 부호화(encode)되는 

과정과 정책관계자들의 경험, 지식, 자원, 기술, 맥락적 상황 등과의 연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해석 및 해독(decode)과정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임을 제안한다. 

또한, 박치성·정지원(2013)은 정책과정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보유한 가치 규범, 

아이디어 및 정책 요구에 대한 투쟁 및 상호 간 합의 과정’임을 강조한다(Ball, 1993; 

Majone, 1989; Stone, 1988). 더불어, 정책과정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보유한 주체 

간에 공유한 의미를 탐색해 나가는 정치적 과정이자, 조정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더불어, 김윤종(2017)은 정책은 언어로 형성된 것이며, 정책과정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논의를 통하여 주장을 공유하고 이들의 생각을 언어로 구성하는 

과정임을 언급한다. 그리고, 이러한 언어들은 네트워크 형태로 시각화가 가능하고, 

분석을 통하여 표면에 드러난 의미 파악뿐만 아니라 내면에 숨겨져 있는 의미 파악이 

가능하므로 관련 분석 연구가 활발히 이뤄져야 함을 강조한다. 이는, 텍스트 네트워크 

내 중심성(centrality)이 높게 나타난 개념을 찾아내면 전체 텍스트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정책과정의 동태적 변화과정 내에서 지향하는 

가치 파악에 기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개념적 정의를 바탕으로, 우아영(2009)은 정책과정 내 상호교환되는 텍스트 

및 언어는 역사적 맥락과 당시 정책환경 변화에 대한 해석을 담고 있어 맥락적(contextual) 

이해를 가능토록 한다고 강조한다. 박치성·정지원(2013) 역시 정책학의 시각에서 정책과정에 

내 정책행위자들의 가치체계가 텍스트의 형태로 상호작용하며, 정책을 둘러싼 맥락이 

가치체계 형성과 변동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환경변수임을 언급한다. 그에 따라, 

정책과정에 관한 분석 연구에서 맥락적 상황 및 주체 간 상호작용(경쟁 및 합의)에 대한 

동태적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텍스트의 움직임’에 주목해야 함을 언급한다. 이러한 

관점을 차용하며, 박치성·정지원(2013)은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방법론이 정책과정 속 

이해관계자들이 공유한 인지 지도(cognitive map)에서 합의한 정책목표 및 정책 

내용의 의미체계를 분석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된다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과정 내 ‘텍스트 네트워크’를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정책 

이해관계자들의 가치, 이해관계 및 정책 요구의 정치적 조정과정 및 이를 통해 도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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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인식 네트워크(socio-cognitive network)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은 정책산출물 내에 포함된 텍스트 내 언어 간 연결과 개념들의 

구조적 연결망을 추출하는 방법론이다(김윤종, 2017; 이주영·정효정, 2017). 사회과학 

분야에서 텍스트를 분석하는 방법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을 바탕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은 언어로 구성된 질적 자료인 텍스트를 

분석하는 다양한 방법의 하나며, 텍스트 분석 방법 중 가장 널리 이용되는 방법으로는 

내용 분석과 코딩방식으로 언어에 숨겨진 이론을 발견하는 근거이론(grounded 

theory) 등이 있다(박치성·정지원, 2013). 

이처럼,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은 언어와 언어 간 관계를 분석하는 일종의 언어 

네트워크 분석으로 텍스트에서 도출한 언어들 사이 연결과 개념들의 연결망을 추출하는 

방법론으로 이해 가능하다(Diesner and Carley, 2005). 그에 따라, 텍스트에 출현하는 

단어와 단어 사이 관계를 링크로 표시함으로써 구축되는 네트워크 통해 현상을 

해석하는 분석 기법이 일반적이다(Popping, 2000). 이처럼,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은 

사회 네트워크 분석과 텍스트 분석을 복합적으로 연계하여 특정 현상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증진하려는 기법이며, 내용 분석이나 근거이론과 함께 언어로 구성된 질적 

자료로서 텍스트를 분석하는 방법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하미승 외, 2015). 

전통적인 내용분석에 근거한 텍스트 분석과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통적인 내용분석에 근거할 때는 사전에 설정한 범주에서 키워드 출현 빈도를 

정량화하는 데 반해,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은 특정 단어와 동시출현 단어가 무엇인가에 

더욱 중점을 둔다는 점이다(최영출·박수정, 2011). 이에,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방법론은 

내용분석과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을 결합한 분석방법으로 기존 내용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고 핵심단어 간 의미론적인 연관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박한우, 

2004). 텍스트 분석에 있어 네트워크 관점에서 분석이 이루어질 경우, 드러나지 않았던 

내재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빈도상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상대적인 영향력의 크기를 파악하여 특정 텍스트가 다른 개념 간의 관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조적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박치성·정치원, 2013; 하미승 외, 2015).

이와 같은 개념적 고찰을 바탕으로 하여, 본 세부 연구에서는 과학기술 부문 주요 

중장기계획을 시기별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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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들의 가치관과 인지 지도 공유 및 합의의 산물로서 바라보고자 한다. 그에 

따라, 김윤종(2017), 박치성·정지원(2013), 우아영(2009) 등 연구를 참고하여, 외부 

환경변화와 정책 이해관계자들의 가치 및 정책 수요의 상호작용에 따라 진화하는 

인공물(product)이자 사회적 인식네트워크로서 ‘정책’ 및 ‘정부 중장기계획’을 인식하고자 

한다. 이에, 과학기술 부문 정부 중장기계획은 <그림 2-1>에 제시한 정책과정 주요 단계 

중 ‘정책의제 설정’ 및 ‘정책 결정’ 단계를 통해 도출된 정책산출물로서 간주하고자 한다. 

그에 따라, 정부 중장기계획 내 포함된 주요 텍스트 및 언어 간 상호관계를 정책의제 

설정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환경변화와 정책 결정 단계 내 정책 이해관계자들의 

인식변화 간 공진화 및 합의의 결과물로서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기별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내 강조되는 개념 간 관계를 해석하고자 한다. 또한, 정량적 

분석을 기반으로, 과학기술 부문 주요 정책의제 수립 및 정책 결정의 과정상 특징과 

진화과정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이뤄내고자 한다. 이상에서 언급한 본 세부 연구의 

주요 개념적 분석 틀은 아래 <그림 2-2>와 같이 정리한다.

<그림 2-2> 본 세부 연구의 개념적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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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관련 선행연구 고찰

본 세부 절에서는 앞서 제시한 주요 접근을 바탕으로, 정책분석 및 평가 연구에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주요 선행연구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van 

Leeuwen(2018)은 정책 분석연구 분야에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할 때 정책의 

추진 방향이 초기 설정 목표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주요한 방법론 중 하나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제시한 바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연구개발 투자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개발 투자 방향과 정책목표 사이 연계를 통한 정책평가 방법론으로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의 활용도를 언급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Barreneche 외(2018)는 

식별 과학기술 분야 중점 키워드의 생성 및 퇴화 과정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더불어, 

Shim 외(2015) 역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의 원자력 정책과 관련한 

주요 키워드를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제시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최고위급 

정책 결정자의 연설 및 발언을 주요 자료로 삼았으며, 분석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 

에너지 안보, 원자력 안전 확보, 경제성장 등 관련 키워드가 국가별로 다른 비중으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 정책 분석 분야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은 2010년대 이후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전까지는 정책 문서를 바탕으로 정성적인 내용을 분석하는 수준이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네트워크 방법론을 활용하여 정량적인 내용 파악과 함께 시각화를 

시도하는 연구가 늘어났다. 정책 분야의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은 크게 논문 및 특허 

등의 학술정보와 신문기사 등 비정책자료를 활용한 연구와 연구개발 보고서, 간행물 등 

정책자료를 활용한 연구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비정책자료를 활용한 

연구는 정책 시행 이후 연구 경향 및 여론 등 변화를 확인하는 후행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반면, 정책자료 활용 연구는 정책의 시행 이전 정책형성 및 결정 과정을 

분석하는 선행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선, 비정책자료를 활용하여 정책 분야의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시도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에 기반한 연구는 주로 정책 시행 이후 관련 연구 동향과 

사회 의견 등을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의 추세와 정책 의도 간의 관계를 조명하는 

방향으로 구성된다. 김학실(2012) 연구는 여성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와 여성 정책 수립 및 이행의 변화양상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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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학회에 수록된 여성 정책과 관련한 학회발표문 및 학술논문의 주제어를 

대상으로 핵심어 빈도분석을 수행하여 연결 중심성 및 주요어 간 네트워크 도식화를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등 정부의 변동에 따른 

실제 여성 정책의 기조 변화를 정성적으로 기술하고, 이를 학술발표 자료를 통해 구축한 

주요어 간 네트워크 결과와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해당 연구는 정책변동에 관한 

정성적인 분석과 학술논문 기반의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을 결합하여 결론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나, 핵심 단어 추출과정에서 정책적 의미가 담겨있지 않은 일부 

단어(적극적, 여성 등)를 배제하지 않아 분석 결과의 정합성에서 한계가 있다.

<그림 2-3> 사회적 기업과 관련한 핵심어 네트워크 지도

     출처: 최영출(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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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최영출(2012)의 연구는 사회적 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국내 학술논문의 

초록을 대상으로 단어 빈도분석 및 핵심어 간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한 바 있다. <그림 

2-3>은 분석 결과 사회적 기업과 관련한 핵심어 네트워크 지도를 보여준다. 여기에서 

연결 중심성이 큰 단어일수록 원의 크기가 크고, 동시출현 빈도가 높을수록 핵심어가 

상대적으로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 해당 연구는 별도로 정책적 동향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지 않았으나, 빈도분석 및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사회적 기업과 관련한 주요 

관심 핵심어를 추출하여 향후 관련 정책의 수립과정에서 활용할 주요 정책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정책자료를 대상으로 한 정책 

분야의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이 대부분 정책 시행 이후의 경향 변화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만, 해당 연구는 학술연구 추세 변화 분석을 통해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

더불어, 권기석·김명순·이광호(2020) 연구는 기술규제 분야에 있어서 연구 동향을 

텍스트 네트워크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해당 연구는 빈도분석, 군집분석 등을 이용

하여 국내뿐 아니라 해외 논문까지 포함하여 총 3,248건 관련 연구를 수집하는 등 폭

넓은 데이터를 활용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이를 통해, 기술규제 관련 연구의 동향을 해외와 

비교를 통해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그림 2-4> 참조). 또한, 해외 논문 서지 정보를 

활용하여 기술규제 정책연구 분야 연구자 간 연결망을 확인한 것 역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결론 부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텍스트 분석 및 내용분석을 통해 기술규제의 

키워드 아래에 숨겨진 담론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는 한계점을 보인다.

한편, 학술자료가 아닌 신문 등 대중매체(언론 기사)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자료를 활용하여 정책 분야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시도한 

연구 역시 존재한다. 박주섭·홍순구(2016)의 경우 부산 시정신문 Buvi News의 기사를 

대상으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여 부산지역 내 지역혁신정책 동향을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추출된 핵심어를 통한 지역혁신정책 분석을 위해 

혁신 및 정책 전문가 회의를 통한 단어 추출 과정을 별도로 진행하였다. 신문 및 뉴스 

기사의 경우 정책에 대한 반응을 보여줄 뿐 아니라, 정책 수립 이전 이슈 파악을 위한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연구의 결론 부분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부산 시정신문만을 대상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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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의 다른 대중매체를 고려하지 않아 지역 전반의 이슈를 포괄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그림 2-4> 국내(위) 및 해외(아래) 기술규제 관련 연구 키워드 네트워크

 

        출처: 권기석·김명순·이광호(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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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유진숙·김원섭·용미란(2016)은 트위터에 게시된 게시물(트윗)을 대상으로 각 

정당의 경제 정책과 관련한 정책적·이념적 담론 형성과정을 확인하는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유니그램 혼합 모형을 적용한 토픽 모델링을 통해 중심단어와 

연결단어 간 연관성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텍스트 내용 

분석을 보완적으로 적용하여 단어가 가진 세부적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해당 

연구의 경우 최근 정책 관련 이슈의 형성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대한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정책적 방향성 제시를 위한 방법론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이상의 연구를 요약하면 [표 2-2]와 같다.

연구 주요 주제 분석 대상 방법론

김학실(2012) ● 여성 정책
● 학회발표문

● 학술논문

● 핵심어 빈도분석

● 연결 중심성 분석

● 주요어 네트워크

최영출(2012) ● 사회적 기업 관련 정책 ● 학술논문

● 텍스트 빈도분석

● 연결 중심성 분석

● 핵심어 네트워크

권기석·김명순·

이광호(2020)
● 기술규제 ● 학술논문

● 빈도 분석

● 주요어 네트워크

● 군집 분석

박주섭·홍순구

(2016)
● 지역혁신 정책 ● 뉴스 기사

● 텍스트 빈도분석

● 연결 중심성 분석

● 핵심어 네트워크

● 매개 중심성 분석

유진숙·김원섭·

용미란(2016)
● 경제 정책

● 사회관계망

서비스(트위터)

● 중심단어-연결단어 분석

● 텍스트 네트워크

[표 2-2] 비정책 자료를 활용한 정책 분야의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주요 선행연구

이어서, 정책연구 보고서, 도서 등 정책자료를 활용하여 정책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한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정부 출연연구원 등 정부 및 공공 부문 연구기관의 

연구 자료를 활용한 선행연구들의 주요 접근 및 연구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책연구 

자료는 실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뿐 아니라, 학술자료에서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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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학문적 의의를 함께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정책 동향을 선행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예컨대, 박경열(2017)의 연구는 관광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하게 활용한 자료는 1993∼2015년 사이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발행한 기본연구, 정책연구, 특별연구, 기초연구, 조사연구 등의 보고서이다. 해당 

연구에서는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이후 Clauset-Neman-Moore 군집분석을 바탕으로 

추출한 키워드를 크게 5개의 클러스터로 구분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그림 2-5> 

참조). 해당 연구 역시 장기간, 대용량의 자료를 활용한 분석을 통해 정책 동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노력하였고, 정책의 동향과 정부산하 연구원의 정책연구 경향이 

유사하게 전개됨을 보여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림 2-5> 군집분석을 통한 관광정책 주요 키워드의 네트워크 지도

     출처: 박경열(2017) 

최현홍·심동녘(2020) 연구에서는 ICT 산업을 중심으로 국내 ICT 유관 기관에서 발

간한 보고서 및 간행물을 대상으로 ICT 융합 이슈를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단어의 

빈도에 기반한 분석과 함께, 토픽 모형을 활용하여 문서 내 잠재 주제를 도출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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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네트워크 분석에 있어서 단어의 단순 빈도수뿐만 아니라, 문서 내 

동시출현 빈도를 고려한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지표를 활용하였다. 해당 연구 역시 정부 출연연구원을 비롯한 공공부문  연구 조직에

서의 학술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자료의 적시성을 확보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이어서 각종 백서 등 정책자료를 활용한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김윤진·고득환·

엄정영(2015) 연구에서는 교육복지정책을 대상으로 하여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시도

한 바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1993∼2015년 사이에 매년 발간한 교육백서 내 업무

계획 중 교육복지 정책 부분을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정책변동모형을 통해 한국 여성 정책의 변화를 살펴본 뒤, 이를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의 결과와 비교하여 제시함으로써 정성적 분석과 네트워크 분석 사이를 

연결하고자 하였다. 매년 발간하는 정제된 정책자료를 활용하고, 23년의 장기간을 대상

으로 분석하여 폭넓은 자료 활용을 통한 시사점 도출에 성공하였다는 의의가 있으나, 

앞서 언급한 김학실(2012) 연구와 유사하게 분석 대상인 교육복지 정책과 관련성이 높지 

않은 비정책적 단어에 대한 별도 처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5)

<그림 2-6> 과학기술 정책의 텍스트 네트워크 지도

                  출처: 서호준(2019)

5) 다만, 해당 연구에서는 확대, 지원 등의 비정책적 단어 역시 정책 변화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핵심어가 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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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정책과 관련하여서는 서호준(2019)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17년 발간한 『과학기술 50년사』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1967년 과학기술처 설립 이후 과학기술 정책의 주요 의제를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에서 TF-IDF(Term Frequency-

Inverse Document Frequency) 지표를 활용하여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네트워크를 도식화할 때 CONCOR 군집분석을 바탕으로, 보다 

가독성 높은 네트워크 지도를 구현 및 제시하였다(<그림 2-6> 참고). 

안지혜·장윤진·이윤빈(2019)은 ‘삶의 질’이라는 키워드에 초점을 맞추어 과학기술 

정책 내 해당 키워드의 범위 및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해당 연구에서는 2008년 

이후의 과학기술 기본계획 및 정부연구개발 투자 방향(안)을 자료로 하여 ‘삶의 질’과 

공통으로 등장하는 단어의 빈도수를 기반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구개발 관점에서 ‘삶의 질’을 해석하던 것에서 안전, 일자리 등의 

구체적인 사회문제 해결과 ‘삶의 질’이 연결되기 시작함을 확인하였다. 

끝으로, 비정책자료와 정책자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일부 연구를 과학기술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본다. 우선 권기석·정서화·이찬구(2018)에서는 과학기술 정책과 

관련한 신문기사, 연구논문, 정부 문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관련 사회이슈, 정책 및 

학술연구의 경향 간의 관계를 공진화 측면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해당 연구는 다양한 

자료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것이 특징이며, 이를 시기별로 분석하여 사회 이슈, 정책, 

학술연구 간에 관심 주제의 시차가 존재함을 보였다.

최용인·이예원(2018) 역시 과학기술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정책자료인 과학기술연감과 함께 국가연구개발과제의 

키워드를 추출하여 정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흐름을 비교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과학기술연감을 자료로 하여 TF-IDF 기반의 가중치를 구축하고, 이를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키워드에 적용하여 텍스트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해당 연구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주요 단어를 정량적 수단을 통해 추출하였다는 의의가 있으나, 이 과정에서 

별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지 않고 임의로 주요 키워드를 군집화하여 설명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이상 정리 및 제시한 선행연구의 주요 주제, 분석대상 및 방법론을 간략히 

정리하여 종합하면 [표 2-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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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언급한 주요 고찰 내용을 종합하면, 정책 분석 연구 분야에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은 정책 동향 파악, 정책 이슈 흐름 변화 분석, 정책 시행 이후 여론 및 연구 

동향의 변화 파악 등 다양한 목적달성을 위해 활발히 활용함을 파악하였다. 또한, 

과학기술 정책 분야가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활용 연구의 분석대상 및 주제로 활용하는 

추세가 점차 증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과 같은 

의미론적 분석 방법이 정책의 트렌드를 분석하여 미래지향적 정책 수립에 활용할 

잠재력이 있음을 시사한다(최용인·이예원, 2018).

연구 주요 주제 분석 대상 방법론

박경열(2017)6) ● 관광정책 ● 정책연구 보고서
●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 군집분석

최현홍·심동녘

(2020)7)
● ICT융합 정책

● 정책 보고서

● 간행물

● 토픽 모델링

● TF-IDF 기반 핵심어 네트워크 

분석

김윤진·고득환·

엄정영(2015)8)
● 교육복지 정책 ● 교육백서

● 핵심어 빈도분석

● 주요어 네트워크

안지혜·장윤진·

이윤빈(2019)9)
● 과학기술 정책

● 과학기술 기본계획

●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안)

● 공동 출현 빈도수 분석

●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서호준(2019)10) ● 과학기술 정책 ● 도서

● TF-IDF 기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 군집분석

최용인·이예원

(2018)11)
● 과학기술 정책

● 과학기술연감

● 연구개발과제 키워드
● 핵심어 빈도분석

권기석·정서화·

이찬구(2018)12)
● 과학기술 정책

● 언론 기사

● 연구논문

● 업무보고 자료

● 핵심어 빈도분석

● 주요어 네트워크 분석

● 클러스터 분석

[표 2-3] 정책자료를 활용한 정책 분야의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주요 선행연구

6) 박경열(2017),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활용한 역대정부별 관광정책연구 분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책연구를 중심으로

(1993∼2015년)」, 관광학연구, 41(2), pp. 16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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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세부 연구에서는 내용분석과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을 결합한 분석 

방법으로서 정책자료 내 핵심 단어 간 의미론적인 연관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을 활용하고자 한다. 앞선 선행연구 고찰 내용을 토대로, 텍스트 

분석을 할 때 네트워크 관점에서 분석이 이루어지면 드러나지 않고 내재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빈도상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상대적인 

영향력의 크기를 파악하여 특정 텍스트가 다른 개념 간 관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조적 분석이 가능함을 이해하였다. 이에 본 세부 연구에서는, 정부 

중장기계획 내에 포함된 주요 텍스트 및 언어 간 상호관계를 정책의제 설정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환경변화와 정책 결정 단계 내 정책 이해관계자들의 인식변화 간 공진화 

및 합의의 결과물로서 이해한다. 그에 따라, 시기별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내에서 

강조하는 개념 간 관계를 해석한다. 더불어, 정량적 분석을 기반으로, 과학기술 부문 

주요 정책의제 수립 및 정책 결정 과정상 특징과 진화과정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이뤄내고자 한다. 

7) 최현홍·심동녘(2020), 「텍스트마이닝을 적용한 ICT융합 트렌드 분석, 한국혁신학회지, 15(3), pp. 257∼281.

8) 김윤진·고득환·엄정영(2015), 「교육복지 정책 경향에 대한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 교육문제연구」, 21(0), pp. 1∼39.

9) 안지혜·장윤진·이윤빈(2019), 「과학기술 정책에서 삶의 질 정책 범위의 식별과 변화 추이에 대한 연구」,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pp. 277∼293.

10) 서호준(2019),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 50년의 주요 의제 분석: 『과학기술 50년사』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정책, 2(2), pp. 171∼201.

11) 최용인·이예원(2018),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키워드 흐름 비교분석(2003∼2017년)」,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pp. 80∼98.

12)권기석·정서화·이찬구(2018), 「과학기술 정책 연구와 사회, 정부: 과학기술의 사회이슈, 정부정책」, 학술연구의 공진화 

분석, 기술혁신학회지, 21(1), pp. 6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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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의 활용성 및 본 연구의 주요 접근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의 주요 접근

● 핵심 단어 간 의미론적인 연관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접근

  : 내용분석과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을 결합한 분석 방법으로서 정책자료 내 핵심 단어 간 의미론적인 

연관을 파악하는 데 유용

● 군집 커뮤니티 식별 및 커뮤니티 간 상대적 영향 분석에 유용한 접근

  : 키워드 및 네트워크 사이 관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상호 간 상대적 영향력의 크기를 파악하여 

개념(키워드) 및 커뮤니티 간 구조적 관계 분석이 가능

● 정책 흐름 변화 분석에 특화된 방법론적 접근

  : 정책 동향 파악, 정책 이슈 흐름 변화 분석, 정책 시행 이후 여론 및 연구 동향 변화 파악 등에 

활발히 활용

본 연구의 주요 접근 및 개념적 분석틀

● 정부 정책 및 중장기계획에 대한 개념적 인식

  : 외부 환경변화와 정책 이해관계자들의 가치 및 정책 수요 간 상호작용에 따라 진화하는 인공물이자 

사회적 인식네트워크로서 인식

●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활용한 시기별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내 강조 개념 식별

●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활용한 중장기계획 및 정책 내 주요 개념 간 관계 해석

● 과학기술 부문 주요 정책의제 수립 및 정책 결정 과정상 특징과 진화과정 이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 및 이행과정에 여러 가지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복수의 선행연구에서 파편화된 형태로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과정 상 제도적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정량적 근거 제공 분석연구는 취약한 실정이다. 이는,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과정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분석 연구가 미진한 상황임을 

시사한다. 특히,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파악할 수 있듯이, 과학기술 정책 분야 

정책자료를 활용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은 대체로 특정 문건(예컨대 과학기술연감, 

과학기술 50년사 등)이나 특정 계획(과학기술 기본계획)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여, 

부분적으로 정책 트렌드 분석을 이뤄내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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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중장기계획 현황분석 연구는 대체로 정태적 관점에서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현황을 설명하여 중장기계획이 다루는 주요 정책의제 및 목표의 발전 방향 및 동적인 

진화과정을 설명하는 데 제한적인 접근 방식이다. 그에 따라, 선행연구들의 주요 

접근은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의 현황을 종합적이고 동태적인 관점에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이들 선행연구들은 단순히 정책 트렌드의 

변화과정만을 설명할 뿐, 정책 트렌드 변화과정에서 식별되는 주요 정책문제와 제도적 

경로의존성 도출에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내재한다. 

이러한 기존 접근에서 더 나아가, 본 세부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을 우리나라 

중장기계획(종합계획)과 최상위계획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관점에서 중장기계획 수립의 

동적 진화과정을 파악하고, 계획 간 상호연계성을 정량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특히,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의 동적인 진화과정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중장기계획의 주요 변화·흐름 등 진화패턴을 이해하고,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 

상 정책문제 도출을 이뤄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상 제도적 한계와 문제점 및 중장기계획 수립 및 이행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유용한 

졍량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앞서 언급한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 및 

이행과정 내 주요 제도적 경로의존성을 동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 세부 연구는 각 부처가 수립 및 시행 

중인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 내에서 다루는 주요 의제 및 정책목표의 진화과정을 

파악하고, 계획 간 상호연계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이상 언급한 주요 선행연구들의 

접근 상 한계점과 본 연구의 기여 등은 아래 [표 2-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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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선행연구 주요 접근의 한계 및 본 연구의 기여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 및 정책 트렌드 분석연구 주요 한계점

● 정태적 관점에서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현황을 설명 및 해석

  → 중장기계획의 동적인 진화과정에 대한 시계열적 이해 한계

● 특정 문건 및 특정 계획에 대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 활용 

  → 종합적인 관점 아래 중장기계획 정책 현황 및 트렌드 변화 등의 이해 한계

● 정책 흐름 변화 분석에 특화된 방법론적 접근

  → 정책 변화과정에서 식별되는 주요 정책문제와 제도적 경로의존성 도출에 제한적

본 연구의 기여도

● 각 부처 수립 및 시행 중인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 내 주요 의제 및 정책목표 진화과정 파악 및 

계획 간 상호 연계성에 대한 정량분석

●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의 동적인 진화과정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중장기계획의 주요 

변화·흐름 등 진화패턴을 이해

●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상 제도적 한계와 문제점 및 중장기계획 수립 및 이행의 방향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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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 진화과정 분석

1  활용 데이터 및 분석 방법론

본 세부 연구에서 분석을 위해 활용한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들은 이명박 

정부(2008년) 이후로 작성된 중장기계획이며, 총 84개의 중장기계획(종합계획)과 

최상위계획을 포함한다. 총 84건 최상위 및 종합계획들에 대한 텍스트 정보는 KISTEP이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13)에서 제공하는 문서 파일을 이용하여 정리 및 

확보하였다.14) 본 연구에서는 특정 중장기계획이 작성된 시점의 정부를 해당 중장기계획이 

속한 시기로 정의한다. 즉, 2008년도에 작성되어 시행된 중장기계획은 이명박 정부 

전반기에 속한 것으로 분류한다. 이는 해당 정부 기간에 작성한 계획들은 해당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세부 

연구에서 분석을 위해 활용한 주요 중장기계획 정보는 [표 2-6]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장기계획 데이터들의 시기를 구분하는 데 있어, 특정 정부의 전반기, 후반기로 

분리하였다. 이는 데이터 가용성으로 인해, 문재인 정부의 전반기 기간 내 중장기계획 

정보만을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분석 기간은 이명박 

정부 전반기(2008년∼2010년), 이명박 정부 후반기(2011년∼2012년), 박근혜 정부 

전반기(2013년∼2015년), 박근혜 정부 후반기(2016년∼2017년), 문재인 정부 

전반기(2018년∼2019년)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중장기계획이 가지고 있는 

주요한 텍스트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김윤종(2017) 등 연구를 참고하여, 개별 

중장기계획 문건 내 존재하는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및 세부 사업 등을 포함한 

13) KISTEP은 2008년부터 부처별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현황분석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매년 중장기계획 조사 및 분석 

연구를 수행하며, 이를 통해 수집한 주요 정보를 NTIS 시스템(https://www.ntis.go.kr/rndgate/eg/ia/bi/bzInfo.do) 

내에서 제공한다(김민기 외, 2019).

14)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으로 최상위계획과 종합계획을 고려하였으며, 과학기술 부문 분야별 세부 계획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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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계획 내 요약된 형태의 비전 체계도 정보와 전략 및 사업 내용 부문 내 텍스트를 

추출하여 데이터를 구축하였다(<그림 2-7> 참고). 이러한 접근을 취한 이유는 개별 

중장기계획 문건 내 모든 텍스트를 분석대상으로 할 경우, 자연어 처리 과정에서 

무의미한 단어로 인한 분석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림 2-7>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대상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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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기 (2008∼2012년)

과학기술 부문 최상위계획

공표 및 시작 연도 계획명

2008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 기본계획(577전략)

시기별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종합계획)

공표 및 시작 연도 계획명

2008 과학기술문화 창달 5개년계획

2008 기후변화대응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마스터플랜

2008 제3차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2008 보건의료기술 발전계획

2008 부품소재 발전 기본계획

2008 제2차 환경기술개발 종합계획

2009 제2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 기본계획

2009 국가융합기술 발전 기본계획

2009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

2009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

2009 산업기술 혁신 5개년 계획

2009 IT KOREA 미래전략

2010 항공산업 발전 기본계획

2010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육성 종합계획

2011 제2차 과학기술인재육성·지원 기본계획

2011 나노기술종합 발전계획

2011 제2차 에너지기술 개발계획

2011 제2차 연구성과관리ㆍ활용 기본계획

2011 국가표준 기본계획

2012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

2012 제4차 원자력진흥 종합계획

2012 제2차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

2012 제1차 원자력안전 종합계획

2012 2020 해양과학기술(MT) 로드맵

2012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

2012 국토해양 R&D 발전전략

박근혜 정부 시기 (2013∼2017년)

과학기술 부문 최상위계획

공표 및 시작연도 계획명

2013 제3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표 2-6] 분석 대상 정권별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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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

시기별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종합계획)

공표 및 시작연도 계획명

2013 제4차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2013 ICTR&D중장기전략

2013 기초연구진흥 종합계획

2013 건설교통 R&D 중장기계획

2013 보건의료기술 육성 기본계획

2013 제3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

2013 농림식품 과학기술 육성 중장기계획

2013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실현전략

2013 제2차 연구실안전 관리 종합계획

2013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 육성방안

2013 소프트웨어(SW) 혁신전략

2013 국민건강을 위한 범부처 R&D 중장기추진계획

2013 제1차 산업융합 발전 기본계획

20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

2013 생활 주변 방사선방호 종합계획

2014 우주개발 중장기계획

2014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실천계획

2014 제2차 융합기술 발전전략

2014 국토교통 R&D 중장기전략

2014 제3차 에너지기술 개발계획

2014 제3차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계획

2014 해양수산 R&D 중장기계획

2014 창조경제실현을 위한 융합기술 발전전략

2014 중점 녹색기술개발과 상용화 전략

2014 제2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

2014 과학기술 국제협력 중장기계획

2015 제2차 농림식품 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2016 제4차 국가표준 기본계획

2016 제3차 과학기술인재육성·지원 기본계획

2016 제4기 나노기술종합 발전계획

2017 제3차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

2017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I-KOREA 4.0)

2017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2017 제5차 원자력진흥 종합계획

2017 혁신성장동력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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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구축한 중장기계획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하여, 본 세부 연구에서는 다음의 

주요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1) 중장기계획의 중요 키워드 분석, 2) 중장기계획의 

최상위계획 반영 정도 분석, 3) 중장기계획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4) 중장기계획 

진화계통도 분석. 첫 번째로, 중장기계획의 주요 키워드 분석을 바탕으로, 시기(정권)별 

정책 기조 변화를 파악함으로써 과학기술 분야 내 중장기계획 및 정책의 지속성 및 

변동성을 확인한다. 이를 위해, TF-IDF 방법론을 활용하여 중장기계획별 중요 키워드를 

도출한다. TF-IDF에서의 TF는 단어 빈도(Term Frequency)를 의미하며, 특정 단어가 

계획들의 텍스트 집합인 말뭉치(Corpus) 안에 얼마만큼 등장하는지 횟수를 의미한다. 

하지만 모든 문서에 빈번히 등장하는 단어는 조사나 관용어와 같이 주요한 의미가 있지 

2017 제3차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

2017 제4차 소재부품발전 기본계획

2017 원자력안전 종합계획

문재인 정부 전반기 (2018∼2019년)

과학기술 부문 최상위계획

공표 및 시작 연도 계획명

2018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2019 제7차 산업기술 혁신계획

시기별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종합계획)

공표 및 시작연도 계획명

2018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2018 제4차 기초연구진흥 종합계획(18∼22)

2018 제5차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2018 제3차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기본계획

2018 제2차 과학기술기반 국민생활(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

2018 I-KOREA 4.0 ICT R&D 혁신전략

2018 제1차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

2018 제2차 보건의료기술 육성 기본계획

2018 제1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2018 제3차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

2018 제4차 환경기술, 환경산업, 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

2019 인공지능(AI) 국가전략

2019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

2019 제4차 에너지기술 개발계획

2019 제4차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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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단어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문서에 출연하는 빈도의 역수(Inverse Document 

Frequency)를 곱해주어 키워드의 중요성을 수치로 표현한다(Embedding).

두 번째로, 시기별 과학기술 부문 최상위계획과 개별 중장기계획 간 연계성 및 

정합성을 파악하기 위해, 개별 중장기계획 내 최상위계획의 주요 키워드들이 반영된 

정도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앞서 언급한 TF-IDF 분석방법론을 활용하여, 중장기계획 

내 키워드들을 수치로 표현하고, 해당 키워드들로 구성된 중장기계획을 700차원의 

벡터(vector)로 구성하고자 한다. 그리고, 벡터화된 중장기계획들과 최상위계획들 사이에 

코사인 유사도(Cosine Similarity)를 측정하여 최상위계획과 중장기계획들 사이의 문서 

유사도를 파악함으로써, 해당 문서 유사도를 기준으로 중장기계획들이 최상위계획을 

얼마만큼 반영하고 있는지 파악한다. 또한, 해당 분석에서는 중장기계획 간 거리를 

코사인 거리(Cosine Distance = 1 - Cosine Similarity)로 측정하여 중장기계획 간 

네트워크 지도를 그림으로써, 중장기계획 간 관계를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기별 

중장기계획 간 연관 관계에서 어떤 중장기계획이 중심성이 높은지 파악한다.

세 번째로, 중장기계획 키워드 분석에서는 각 정권이 강조하는 과학기술 부문 주요 

키워드의 빈도수 파악을 넘어, 텍스트 내 특정 키워드와 다른 키워드 간 관계를 

파악하고, 키워드들이 어떤 패턴으로 관계를 맺는지 분석한다. 그에 따라, 해당 분석을 

통해, 특정 시기 과학기술 부문에 공유된 사회적 인식 구조를 파악한다. 이를 위해, 

키워드 간 공출현(co-occurrence) 수준을 측정하여 키워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해당 

단계의 분석에서 구축하는 키워드 네트워크에서는 두 가지 키워드가 동일한 문서에 함께 

출현하면 두 키워드는 연관이 있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출현이 많을수록 키워드 

간 연관성이 높다고 가정한다. 또한, 이와 같은 공출현 키워드가 어떻게 군집하고 

있는지(clustering) 분석함으로써, 키워드 간 공유된 의미 구성을 파악하고, 시기별 정책 

기조 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기저요인 및 메커니즘을 간접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이처럼, 본 세부 연구의 두 번째 및 세 번째 분석연구에서 도출하는 요소는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노드가 중장기계획인 네트워크이고, 두 번째는 노드가 키워드인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다. 네트워크는 크게 노드와 노드들을 연결하는 링크로 

구성한다. 이에, 각각의 네트워크(중장기계획 네트워크 및 키워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요소는 [표 2-7]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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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적 설명
중장기계획 

네트워크 분석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노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포인트

  

중장기계획

문건 텍스트

중장기계획 

텍스트 내 키워드

링크(가중치)
노드  를 연결하는 관계성 

수준 ()
코사인 유사도 공출현

가중치 지수
특정 노드에 연결된 모든 

링크의 가중치 합 
  

  





모듈 수준 




 



  〈〉δ   

[표 2-7] 중장기계획 및 키워드 네트워크의 구성요소

중장기계획 네트워크 링크를 구성하는 코사인 유사도는 두 벡터의 유사도를 

측정하는데 활용하는 대표적인 지표이며, 벡터   가 존재할 때, 두 벡터의 내적을 두 

벡터의 크기 곱으로 나눈 것으로 이해 가능하며, 수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해당 

측정 방법은 두 벡터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 측정함으로써, 방향이 같을수록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에, 해당 지수가 1에 가까워질수록 두 벡터는 유사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권영빈 외, 2012).

  


∥∥∥∥

∙

키워드 네트워크의 링크를 구성하는 공출현은 두 키워드가 동일한 중장기계획 문건 

내 동시출현하는 횟수를 의미한다. 공출현 값이 클수록 두 키워드는 분포적인 유사도를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공출현 개념은 중장기계획 문건 내 전체 텍스트 내 

노드(키워드)들이 함께 출현하였을 때, 키워드 간 의미론적으로 상호연관 관계가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김윤종, 2017). 예로, 텍스트 집합에 출현하는 키워드 집합을 

( ∼  )로 표현할 때, 집합 내  키워드와  키워드가 특정 텍스트에서 동시출현하였을 

때    는 동시출현 관계로 간주할 수 있다. 이때, 해당 키워드 쌍    은 링크로 

연결할 수 있으며, 동시출현 빈도수는 키워드 간 연결(링크)의 강도로 표시한다(이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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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이에, 공출현이 많을수록 키워드 간 높은 연관성이 있다고 보게 된다.

이상 언급한 방법을 통해 도출한 유사도 및 공출현 값은 링크로 표현하며, 특정한 

노드에 연결된 모든 링크의 유사도 및 공출현 수준을 합한 것이 가중치 지수이다. 

더불어, 모듈성(Modularity) 개념은 도출한 네트워크에서 형성된 세부 집단 구조에서 

세부 집단 내부 링크의 개수가 무작위적 상태의 링크 개수 기댓값보다 얼마나 큰지를 

표현한 수치이다(Newman, 2010). 즉, 주어진 네트워크에서 모듈성 값이 큰 세부 

집단 구조일수록 잘 모듈화(군집화)되어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텍스트 및 키워드 

네트워크 내 중심성 높은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복수의 맥락적 군집을 구성한다는 

접근에 기반한 개념이다. [표 2-7]에 제시된 모듈성 수식에서 M은 해당 네트워크 내 

링크의 총 개수며, N은 총 노드의 개수이다. 〈〉는 노드 (i, j) 사이 링크값 기댓값을 

의미하며, 는 노드 i가 존재하는 커뮤니티를 의미한다. δ   는 크로네커 

델타 함수(Kronecker delta function)으로 함수 안 두 요소 값이 같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가진다. 주어진 네트워크상 형성 가능한 세부 집단 구조를 모두 

형성해보고, 모듈성을 반복 측정하여 가장 높은 모듈성 값을 가지는 세부 집단 구조를 

도출하면, 각 노드들이 어느 커뮤니티(Community)에 속해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키워드 네트워크 내 하위 주제 그룹을 발견할 수 있으며, 복수의 

맥락적 군집 내 공유된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박은준 외, 2017).

네 번째 단계에서는, 중장기계획 내 반영된 주요 정책적 관심사가 외부환경 변화 및 

국내 수요자들의 요구에 따라 변화한다는 관점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의 주요 키워드의 진화패턴을 해석하고자 시도한다. 예로, 생물의 진화는 

태초의 생물체가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변이과정을 거치며 기존의 생체를 대체하기도 

하고, 나아가 새로운 종을 생성한다(Ziman, 2000).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Kim et 

al.(2020) 연구는 제품의 진화 역시 생물 진화의 주요 메커니즘을 적용하여 해석할 수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단계 연구에서는 중장기계획 내 키워드가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다른 키워드 간 경쟁을 통해 도태되기도 하고, 새로운 

키워드가 선택되기도 하며, 키워드 간 재조합을 통해 다음 시기의 새로운 정책적 

관심사를 태동시킨다는 관점을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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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본 세부 연구 주요 분석 절차

이에, 중장기계획 진화 계통도 분석에서는 인접 기간 사이의 중장기계획들 사이에 

코사인 유사도가 가장 큰 관계를 선조-후손 관계로 정의하고, 해당 관계를 도식화한 진화 

계통도를 구축하여 중장기계획이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서 인접 

기간 사이 커뮤니티 간의 선조-후손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유사도 지표는 

중장기계획 계통도 같은 경우에는 코사인 유사도이다. 더불어, 중장기계획 키워드 진화 

계통도 분석에서는 인접 기간 사이의 키워드 네트워크의 커뮤니티를 사이에 자카드 

유사도(Jaccard Similarity)가 가장 큰 관계를 선조-후손 관계로 정의하고자 한다. 

자카드 유사도는 유사한 문건 내에 포함된 텍스트에서 출현하는 키워드 집합이 

비슷하다는 가정 아래 키워드의 빈도를 비교하는 지수이다(한국재정정보원, 2019). 해당 

개념은 두 가지 샘플(예, A 벡터 및 B 벡터)의 교집합을 합집합 수로 나눈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아래 식 참고). 이에, 자카드 유사도를 기준으로 시기별 

키워드 커뮤니티 간 관계를 도식화한 진화 계통도를 구축함으로써, 중장기계획 내부의 

정책 키워드들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기(정권)별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내 주요 키워드의 진화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시기별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 패턴을 이해하고 과학기술 부문 

정책과정의 주요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상 언급한 본 세부 연구의 주요 단계별 

분석내용 및 주요 연구 흐름은 <그림 2-8>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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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결과

1. 시기별 중장기계획 중요 키워드 분석

KISTEP이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축적한 정부 중장기계획 정보 및 NTIS 상에서 

확인되는 정부별 과학기술 부문 최상위계획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분석을 위해 활용한 종합계획은 총 84개이며, 그 중 최상위계획은 

5개이다.15) 이명박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 기본계획(577전략)’, 박근혜 

정부는 ‘제6차 산업기술 혁신계획’, 그리고 ‘제3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으로 파악된다. 

문재인 정부 전반기 시기 최상위계획은 ‘제7차 산업기술 혁신계획’,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이다. 각 정권의 최상위계획별 중요 키워드 상위 10개를 TF-IDF 방법을 

이용해서 추출하면 [표 2-8]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최상위

계획명

최상위계획 내 상위 10대 키워드

1 2 3 4 5 6 7 8 9 10

이

명

박 

정

부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

기본계획

(577전략)

기초

원천

과학

기술

인재

과학

기술

문화

일류 주력 벤처 지식 주도
신

산업
지역

박

근

혜

정

부

제3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새

시대

창업

주체

전략

기술

IT

융합
개척 희망

과학

기술

혁신

지식

재산

경제

성장

신

시장

제6차 산업기술

혁신계획

산업

기술

혁신

체제

특화

발전

지역

혁신
공감

전략

시장

신

개방

R&D

관리

산업

강국

성장

엔진

문

재

인

정

부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기술

혁신

과학

문화
포용

대응

기반

연구

몰입
제조업

지식

재산
연구자 벤처 삶

제7차 산업기술

혁신계획
축적

기술

인력

산업

혁신

기술

협력
데이터 표준

R&D 

지원
사업화 대학 실증

[표 2-8] 시기별 과학기술 부문 최상위계획 주요(상위 10개) 키워드

15) 본 세부 연구에서는 2012년부터 2019년도까지 중장기계획(세부 계획 포함)은 총 814개이며, 중복을 제거하고, 특정 시기

(정권 기간)에 작성되어 공표된 종합계획 및 최상위계획 84개를 분석에 사용하였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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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표 2-8]을 통해 파악할 수 있듯이, 이명박 정부 시기 최상위계획에는 

‘기초원천’, ‘과학기술인재’, ‘과학기술문화’, ‘일류’, ‘주력’, ‘벤처’, ‘지식’, ‘주도’, 

‘신산업’, ‘지역’ 등이 주요 키워드로 등장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 시기 

최상위계획 내 해당 단어들의 출현 빈도가 높은 것은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 동력을 

기초원천 기술 및 과학기술 인재로 보고, ‘선진일류국가 실현’을 과학기술 발전의 

지향점 및 비전으로 삼았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과학기술·문화예술·창의교육 등을 

접목함으로써, 미래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창의성 제고를 중점 목표로 삼고,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지향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 

시기 최상위계획으로서 역할한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 기본계획(577 전략)’에는 

선진일류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국가경쟁력의 핵심 동력으로서 과학기술 및 기초원천 

연구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특히, ‘주력산업’, ‘지식기반 산업’ 및 IT 기반, 

신약‧보건의료 분야 ‘신산업’ 발전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강국 실현 목표를 제시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새시대’, ‘창업주체’, ‘전략기술’, ‘IT 융합’, ‘개척’, ‘희망’, ‘과학기술

혁신’, ‘지식재산’, ‘산업기술’, ‘혁신체제’, ‘특화발전’, ‘지역혁신’, ‘공감’, ‘전략시장’, 

‘신개방’ 등 키워드가 중요하게 다뤄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 시기 최상위계획의 

지향점이 여전히, 경제발전 및 성장에 머물고 있었던 반면,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개발 성과확산을 통해 ‘공감’을 얻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제시하고자 한 정책 기조 변화가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이전 정권 시기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창업주체’, ‘지식재산’, ‘R&D 관리’ 등 키워드를 중요하게 다룬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단순히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넘어 연구개발 성과가 활용 

및 확산되는 과정을 뒷받침하는 지식재산 관리 및 보호, 기술기반 창업 및 사업화, 

R&D 관리체계의 효율성 강화 등을 포괄하여 강조하였음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과학

기술 부문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 개방형’ 과학기술 체제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기술혁신역량 강화(및 지역 ‘특화발전’)를 도모한 점도 주목할만하다. 

특히, 기존에 추격형 발전단계에서 수동적으로 선진기술 습득하기에 머물렀던 우리나라 

위상을 재정립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국제협력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읽을 수 있다. 또한, 이전 정권에서보다 ‘지역’ 및 ‘특화

발전’ 키워드가 더욱 강조된 점을 보았을 때, 지역 불균형 발전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상황 및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특화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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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기존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체질을 개선하고자 한 정책적 노력을 엿볼 수 있다. 

또한, 박근혜 정부 당시 최상위계획 내 ‘IT융합’ 키워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ICT 기술 및 

ICT 기술과 기존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려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 

시기 과학기술 부문 내 주요 정책적 관심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ICT 기반 

융합기술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IT융합’ 기반 신산업 창출을 위해 기술기반 

‘창업’ 활성화를 도모한 점도 확인된다. 이를 통해, ICT 기술중심 융합을 촉진하고, 

기술 창업 생태계 및 창업 주체별 지원체계 구축을 바탕으로, ‘전략기술’ 개발을 

도모하였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 시기 최상위계획에서는 ‘전략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새 시대’ 과학기술의 역할 재정립을 시도하였음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경제성장’ 및 ‘성장엔진’ 등 단어가 주요 키워드로 등장하는 점을 보았을 

때, 여전히 과학기술 부문 최상위계획의 정책 기조가 경제성장의 범주 및 공급자 

중심으로부터 성공적으로 전환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더불어,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술혁신’, ‘과학문화’, ‘포용’, ‘대응 기반’, ‘연구몰입’, 

‘제조업’, ‘지식재산’, ‘축적’, ‘기술인력’, ‘산업혁신’, ‘기술협력’, ‘데이터’, ‘표준’ 등 키워드가 

주요하게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시기 눈여겨볼 점은, 과거 추격형 

발전전략에서 파생된 사회문제 심화 및 새로운 도전과제 등장 등 정책환경 변화를 

인식한 점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하여, 기존 공급자 중심 

‘과학기술 문화’ 부작용 해결, 사회 내 ‘포용성’ 강화 및 다양한 ‘사회문제’ 대응력 

강화를 실현하겠다는 정책 기조 변화를 읽을 수 있다. 또한, 정책지향점을 기술혁신 

수행 ‘주체’인 ‘기술인력’ 및 ‘연구자’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 정책의 

실질적 수요자인 ‘기술인력’과 ‘연구자’의 혁신 활동을 뒷받침할 ‘연구몰입환경 조성’ 

등 안정적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조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넘어, 미래지향적 원천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대학’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뿐만 아니라, 기업과 국민 등 수요자별 차별화된 정책 수단을 제공하고자 한 정책 

기조 변화 역시 엿볼 수 있다. 예컨대 이전 정권과 비교하면 ‘R&D 지원’, ‘사업화’, 

‘실증’, ‘지식재산’ 등 단어를 중요하게 다루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경제사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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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성과가 성장동력 창출 및 사업화로 신속히 연결되도록 벤처 및 중소기업 

지원제도 정비를 이뤄내겠다는 주요 정책목표를 시사한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 등 

기술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4차 산업혁명 분야 주요 기술과 주력산업 ‘제조업’ 간 

융합을 바탕으로,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를 지향한다. 또한, 유망기술 분야에서 국제 

‘표준’ 확보와 경제사회 전반의 ‘데이터’ 수집 및 공유 플랫폼 구축을 지향하여, 미래 

디지털전환 시대를 주도하겠다는 주요 정책 방향을 읽을 수 있다. 이처럼, 문재인 정권 

시기 최상위계획은 기존 양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기조에서 ‘삶의 질’ 향상 등을 

함께 도모하기 위한 방향으로 확장하였다. 또한, 다양한 혁신 주체들에 맞춤형 지원을 

함으로써 도전 및 ‘축적’ 중심 기술개발 전략을 도모한다.

정권 시기별 최상위계획 내 빈도수가 높게 나타난 키워드 추출에서 확장하여, 분석 

대상으로 삼은 정권 시기별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종합계획 문건 내 상위 키워드 

50개를 추출하였다. 정권별 과학기술 부문 주요 중장기계획 내 상위 키워드 50개는 

[표 2-9]와 [표 2-10], [표 2-1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시한 주요 결과치에서 각 

정권에서 강조하는 기술 분야가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 시기 상위 50위 

키워드들을 살펴보면, ‘원자력’, ‘녹색’, ‘기후변화’, ‘환경’, ‘에너지’, ‘녹색기술’ 등과 

같은 키워드가 빈도수 높은 핵심 키워드로 등장한다. 이는 경제성장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추구하기 위해, 녹색기술 및 친환경 에너지 개발을 바탕으로 신성장동력 창출을 

목표로 삼았던 이명박 정부 시기 정책적 목표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해당 시기 국제

사회에서는 전통적인 방식의 경제발전 전략에서 벗어나,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면서 

경제성장을 함께 도모하기 위한 ‘녹색성장(green growth)’ 및 ‘녹색경제(green 

economy)’에 대한 논의를 확대하는 시점이었다(강성진 외, 2014). 이러한 대외적인 

정책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저탄소 사회 신성장동력으로서 청정에너지, 

녹색기술 및 관련 산업발전을 강조하였다(권오성 외, 2012). 이 같은 정책의제 형성 

흐름은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내에도 반영하여, 전략적 산업으로서 에너지·환경 분야 

주요 ‘기술’ 및 ‘연구개발(R&D)’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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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단어 순위 단어 순위 단어 순위 단어 순위 단어

1 기술 11 기반 21 표준 31 대응 41 핵심

2 원자력 12 연구인력 22 선진 32 동력 42 정보

3 안전규제 13 성장 23 경쟁력 33 변화 43 효율

4 산업 14 기업 24 사회 34 협력 44 지역

5 연구 15 투자 25 고급 35 녹색기술 45 시장

6 녹색 16 글로벌 26 역량 36 문화 46 전문

7 R&D 17 기후변화 27 에너지 37 지속가능 47 일류

8 소재 18 융합 28 서비스 38 확산 48 민간

9 성과 19 환경 29 국민 39 고도화 49 강국

10 혁신 20 해양 30 미래 40 전략적 50 경제

[표 2-9] 이명박 정부 시기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중요 키워드(상위 50개)

박근혜 정부 시기 기술적 분야 관련 상위 키워드들을 살펴보면, ‘융합’, ‘스마트’, 

‘창의’ ‘안전’, ‘농업’, ‘에너지’, ‘건강’, ‘교통’ 등 키워드가 등장한다. 이전 정권에서 

핵심 키워드로 등장했었던 ‘녹색’, ‘녹색기술’, ‘지속가능’ 및 ‘기후변화’ 등 키워드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융합’ 키워드는 이전 이명박 정부 시기보다 더욱 중요한 

키워드로 다뤄지고 있다(이명박 정권 시기: 18위; 박근혜 정권 시기: 9위). 이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새로운 투입 요소로 고려하여, 과학기술과 ICT 기술의 ‘융합’, 

산업 간 융합 등을 촉진함으로써 ‘창조경제’16) 실현을 이룩하겠다는, 박근혜 정부 시기 

정책 기조 변화를 반영한다. 해당 시기, 박근혜 정부는 세계 경제의 주요 부가가치 창출 

요소가 전통적 요소인 노동 및 자본으로부터 ‘혁신적 기술 및 창의적 아이디어’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대외적 환경 및 대내적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박근혜 정부는 추격형 발전단계에서 선도형 경제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미국 

및 영국 선진국들이 기반하는 ‘창조와 혁신’ 중심 경제 패러다임으로의 이행을 

꾀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제시한 것이다. 그에 따라, ‘창의’, IT 기술중심 ‘융합’을 

바탕으로 기존 산업의 ‘스마트’화를 실현하고 부가가치를 더욱 창출하겠다는 주요 정책 

기조가 주요 중장기계획 내에 반영되었다. 또한, ‘안전’, ‘농업’, ‘에너지’, ‘건강’, ‘교통’ 

16)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실현계획’ 내 창조경제는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ICT에 접목하여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 산업을 강화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경제전략’으로 정의하고 있다(김윤종,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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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키워드는 과학기술과 ICT 기술의 접목을 바탕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국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전략적 산업으로 고려한 부문을 

시사한다.17) 

순위 단어 순위 단어 순위 단어 순위 단어 순위 단어

1 기술 11 소재 21 인문 31 플랜트 41 교통

2 산업 12 환경 22 먹거리 32 창의 42 교육

3 원자력 13 협력 23 대응 33 효율 43 선진

4 R&D 14 미래 24 지역 34 에너지 44 인재

5 안전 15 역량 25 기업 35 경쟁력 45 기초연구

6 창조경제 16 행복 26 표준 36 건강 46 사업화

7 연구 17 국민 27 시장 37 확산 47 수요

8 기반 18 성장 28 스마트 38 생활 48 시스템

9 융합 19 글로벌 29 농업 39 경제 49 문제

10 혁신 20 사회 30 존중 40 해결 50 최고

[표 2-10] 박근혜 정부 시기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중요 키워드(상위 50개)

더불어, 문재인 정부 시기 기술적 분야 관련 상위 키워드들을 살펴보면, ‘플랫폼’, 

‘융합’, ‘환경’, ‘4차 산업혁명’, ‘전환’, ‘에너지’, ‘데이터’, ‘인공지능’, ‘창의’ 등 

키워드가 핵심 키워드로 등장한다. 이는 세계 경제의 주요 기술변화 흐름을 주도하는 

메가트렌드로서 디지털전환 및 4차 산업혁명을 인식하고,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중심 

‘융합’을 바탕으로 혁신성장을 이룩함과 동시에 미래 기술변화 흐름을 주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시사한다. 특히, 이전 정권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플랫폼’, ‘4차 산업혁명’, ‘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포함한 키워드들은, 이전 정권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던 ICT 기술중심 융합에서 확장하여,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 등 

지능화 기술과 각 분야의 기반 기술 간 융합을 꾀하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를 

나타낸다. 또한, 대내외적으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 등 지능형 기술이 여러 

17)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실현계획-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방안’에서는 과학기술과 ICT 기술을 접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민 편익을 증진 시키기 위한 주요 산업군으로서 농업(Agriculture), 문화(Culture), 식품(Food), 인프라(Infrastructure), 

안전(Safety) 산업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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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에 걸쳐 다양하게 융복합됨에 따라, 플랫폼 경제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환경변화 속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주요 목표 역시 엿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문재인 정부의 경우,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산업구조, 고용구조 및 

국민의 삶 등 경제사회시스템 전반의 전환을 유도하는 핵심 기술 요소로 바라보고 있다. 

또한, 이전 정권들에서 등장하지 않은 ‘도전적’, ‘경험’ 등 키워드가 핵심 키워드로 

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선도형 경제체제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도전적’이고 ‘창의적’ R&D 활동을 유도하고, 창의적 경험이 ’축적‘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변화를 시사한다. 특히, 기존에 미래대비를 위한 

도전적 R&D 활동 및 지원이 부족하였다는 문제의식을 구체화하여, 부문별 종합계획 

내 해당 키워드를 반영하여, 도전·축적 중심 기술개발 전략을 이행하고자 하였다.

순위 단어 순위 단어 순위 단어 순위 단어 순위 단어

1 기술 11 국민 21 에너지 31 생활 41 인공지능

2 문제 12 환경 22 기초 32 교통 42 창의

3 연구 13
4차 

산업혁명
23 기업 33 인재 43 대응

4 플랫폼 14 안전 24 도전적 34 역량 44 국가위성

5 혁신 15 성과 25 데이터 35 시스템 45 경험

6 해결 16 전환 26 성장 36 서비스 46 포용적

7 R&D 17 사회 27 기초연구 37 확산 47 축적

8 산업 18 협력 28 연구자 38 경쟁력 48 제도

9 융합 19 미래 29 시장 39 삶 49 문화

10 기반 20 투자 30 해양수산 40 주도 50 시도

[표 2-11] 문재인 정부 시기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중요 키워드(상위 50개)

이처럼, 정권 시기별 주요 상위 키워드를 살펴보았을 때, 정권교체 등 변화에 따라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내 주요 초점이 변동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정권별 강조되는 기술 및 산업 부문 키워드가 변동한다. 이는 앞서 살펴본 이명박 정부 

시기 강조되는 ’녹색성장‘ 관련 키워드(예: ‘원자력’, ‘녹색’, ‘기후변화’, ‘환경’, 

‘에너지’, ‘녹색기술’ 등), 박근혜 정부 시기 강조되는 ‘창조경제’ 관련 키워드(예: ‘융합’, 

‘스마트’, ‘창의’ ‘안전’, ‘농업’, ‘에너지’, ‘건강’, ‘교통’ 등),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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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된 ‘혁신성장’ 관련 키워드(예: ‘플랫폼’, ‘융합’, ‘환경’, ‘4차 산업혁명’, ‘전환’, 

‘에너지’, ‘데이터’, ‘인공지능’, ‘창의’ 등)의 변동 및 소멸과정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변화한다. 예컨대 이명박 정부 시기 

중장기계획 내 핵심 키워드 중 ‘성장’(13위), ‘선진’(22위), ‘경쟁력’(23위), ‘고급’(25위), 

‘동력’(32위), ‘고도화’(39위), ‘효율’(43위), ‘일류’(47위), ‘강국’(49위) 등의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주력산업의 기술적 수준을 고도화하여 고부가가치를 

실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 역량을 집중하는 등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과학기술의 잠재적 역할을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미래 

국가경쟁력 강화 및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 활용 상 ‘효율성’ 강화를 강조하는 정책 

기조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책 기조는 박근혜 정부에 이르러 다소 변동하는 양상을 띤다. 해당 시기 

‘성장’(18위), ‘먹거리’(22위), ‘효율’(33위), ‘경쟁력’(35위), ‘경제’(39위), ‘선진’(43위), 

‘최고’(50위) 등 경제성장을 위한 수단으로서 과학기술을 인식하는 관점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 시기에 등장하지 않았었던 ‘사회’(20위), ‘대응’(23위), 

‘생활’(38위), ‘해결’(40위), ‘수요’(47위), ‘문제’(49위) 등 키워드가 중장기계획 내 핵심 

키워드로 등장한다. 이는 해당 시기,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개발 성과확산을 

통해 ‘공감’을 얻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제시하고자 한 정책 기조 변화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기술 공급 중심이 아닌, 수요 및 사회문제 해결 중심의 

과학기술 혁신체제로의 전환을 꾀하고자 한 정책적 시도이다. 

이와 같은 추세는 문재인 정권에 이르러 더욱 구체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공급자적 

시각 및 경제성장의 도구로서 과학기술을 바라보는 관점과 관련한 키워드는 

‘성장’(26위), ‘경쟁력’(38위), ‘주도’(40위)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해, 과학기술 

발전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주요 

정책 기조와 관련 있는 키워드는 ‘문제’(2위), ‘해결’(6위), ‘국민’(11위), ‘사회’(17위), 

‘생활’(31위), ‘삶’(39위), ‘대응’(44위), ‘포용적’(47위) 등으로 나타난다. 수요 측면의 

주요 키워드들이 이전 정권 시기와 비교하였을 때 더욱 빈도수가 높게 등장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내 정책 기조가 통합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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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과학기술 혁신시스템 내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변화를 핵심 키워드 

빈도 추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분석 대상 정권 시기별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에서 공통적으로 빈도수가 높은 키워드는 ‘기술’(전 정권 1위), ‘산업’(이명박 

정부: 4위, 박근혜 정부: 2위, 문재인 정부: 8위), ‘연구’(이명박 정부: 5위, 박근혜 

정부: 7위, 문재인 정부: 3위), ‘R&D’(이명박 정부: 7위, 박근혜 정부: 4위, 문재인 

정부: 7위), ‘혁신’(이명박 정부: 10위, 박근혜 정부: 10위, 문재인 정부: 5위), 

‘기반’(이명박 정부: 11위, 박근혜 정부: 8위, 문재인 정부: 10위), ‘협력’(이명박 정부: 

34위, 박근혜 정부: 13위, 문재인 정부: 18위), ‘확산’(이명박 정부: 38위, 박근혜 정부: 

37위, 문재인 정부: 37위), ‘국민’(이명박 정부: 29위, 박근혜 정부: 17위, 문재인 정부: 

11위), ‘미래’(이명박 정부: 30위, 박근혜 정부: 14위, 문재인 정부: 19위) 등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정권 시기를 막론하고,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이라고 한다면,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R&D를 바탕으로, 기술·산업 발전 성과를 효과적으로 

확산하도록 물리적·제도적 기반을 제공하는 미래지향적 실행방안’이 반영된 정책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적 정의를 바탕으로, 정부는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국가 과학기술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과학기술 개발 및 

활용과정 내 혁신 주제 간 협력을 뒷받침하고자 노력한다.

특히, 전 정권에서 핵심 키워드로 ‘기술’과 함께 ‘산업’이 상위 키워드로 식별이 

된다(이명박 정부: 4위, 박근혜 정부: 2위, 문재인 정부: 7위). 이에, 정권별 강조하는 

전략적 산업이나 기술 분야가 핵심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이명박 

정부: ‘원자력’, ‘녹색’, ‘기후변화’, ‘해양’, ‘에너지’, ‘서비스’, ‘녹색기술’ 등; 박근혜 

정부: ‘원자력’, ‘먹거리’, ‘스마트’, ‘에너지’, ‘농업’, ‘플랜트’, ‘교통’ 등; 문재인 정부: 

‘플랫폼’, ‘4차 산업혁명’, ‘에너지’, ‘해양수산’, ‘인공지능’, ‘국가위성’ 등). 하지만, 

정부가 하향식으로 전략적 산업을 선정하여, 산업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을 

강조하는 추세는 점차 약화한다. 이에 반해, 다양한 혁신 주체 간 상호작용을 도모하기 

위한 ‘플랫폼’ 제공 등 제도적 환경을 제공하는 ‘촉진자’로서 정부 역할을 재해석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앞서 살펴본 정권별 중장기계획 내 

18) 이명박 정부 시기부터 문재인 정부 시기까지 ‘안전’ 키워드도 비교적 중요하게 다뤄진다. 이는, 최용인·이예원(2018)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부 추진 주요 R&D 사업의 (잠재적) 기술적 부작용과 연구윤리 관점에서 과학기술의 사회적 

안전성을 강조한 사실과 연관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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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키워드 중 문재인 정권 시기에 이르면서 ‘산업’ 키워드의 상대적 중요성이 

쇠퇴하는 데 반해, ‘플랫폼’ 등 키워드가 강조되는 추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간이 지날수록 실제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주체에 더욱 주목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이명박 정부 시기 중장기계획 내 핵심 키워드 중 혁신 주체 관련 키워드는 

‘산업’(4위), ‘연구인력’(12위), ‘기업’(14위)으로 식별된다.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산업’(2위), ‘기업’(25위) 키워드뿐만 아니라, 혁신 주체 관련 키워드로 ‘지역’(24위), 

‘창의’(32위), ‘인재’(44위), ‘사업화’(46위) 등이 핵심 키워드로 새롭게 등장한다. 또한,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산업’(7위), ‘기업’(23위), ‘도전적’(24위), ‘연구자’(28위), 

‘인재’(33위), ‘창의’(42위), ‘경험’(45위), ‘축적’(47위), ‘시도’(50위) 등 혁신 주체 관련 

키워드의 등장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혁신 주체 관련 키워드가 세분화·다양화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기술혁신 주체가 기업과 

산업이라는 전통적 산업경제 관점에서 확장하여, 연구자(개인), 기업 및 산업 등 정책 

수요자들의 차별화된 정책 수요를 고려하고자 한 변화이다. 또한, 맞춤형 정책추진을 

이뤄내고자 하는 정부 정책 기조 변화 흐름이 보인다. 즉, 기존의 하향식 접근으로 

과학기술 발전 및 경제성장을 이룩하겠다는 정책 기조에서 확대하고 있다. 중장기계획 

수립 및 이행과정 속 사회적 수용성 증대를 위해, 상향식으로 수요자 맞춤형 

기술발전을 이뤄내 과학기술 혁신체제 내 다양성을 증대하겠다는 정책변화 흐름인 

것이다. 

이상 논의한 주요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별 주요 키워드 변화를 문재인 정부 

기준으로 제시하면 아래 <그림 2-9> 및 <그림 2-10>과 같으며, 이명박 정부 기준으로 

제시하면 <그림 2-11> 및 <그림 2-12>와 같다. <그림 2-9>와 <그림 2-10>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중요도가 상위 50개였던 키워드들을 이전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리 중요하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같은 

해석으로 <그림 2-11> 및 <그림 2-12>를 통해 이명박 정부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던 

키워드 상위 50개를 이후 정부에서는 비교적 중요하게 다루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정부가 달라지면서 이전 정부와의 정책적 차별성을 띠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정책설계 기조의 불연속성이 존재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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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문재인 정부 기준 중요 키워드 중요성 변화

<그림 2-10> 문재인 정부 기준 중요 키워드 중요성 변화 박스 플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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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이명박 정부 기준 중요 키워드 중요성 변화

<그림 2-12> 이명박 정부 기준 중요 키워드 중요성 변화 박스 플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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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기별 최상위계획 및 개별 계획 간 정합성 분석

앞서 언급하였듯이,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의 통합성 및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문(영역) 내 정책 간 상호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과학기술의 다양한 활용성을 고려하였을 때, 다양한 부처들이 개별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개별 영역에 특화된 과학기술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R&D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들 간 연계성을 강화하여 중복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과학기술 

분야 유사 사업이나 중복사업을 정리하고, 연계시키면 정부 투자의 비효율성이 해소될 

것이다. 성지은·정연진(2013) 연구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 및 정책의 

실효성이 낮은 이유를 계획 간 연계 및 조정의 미흡 등으로 지적한 바 있다.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중 최상위계획은 해당 정부 과학기술 정책의 전체적인 방향

성을 제시하는 중요 계획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정책추진 일관성을 위해서 중장기계획

들은 최상위계획이 제시하는 방향성에 기반하여 작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국회미래연구원, 

2019). 따라서 본 절에서는 이러한 정책 일관성을 정량화하기 위해, 최상위계획들과 중장기

계획들 사이의 코사인 유사도를 측정하고자 시도하였다. 다차원 공간에서 코사인 유사도는 

문서 간 유사성을 측정하는 데 활용되는 방법론이다(Singhal, 2001). 그에 따라, 과학

기술 부문 내 중장기계획의 수직적 관계에서 핵심이 되는 중요 계획이 시기별 최상위계획

이라는 접근으로, 계획 간 연계성 및 정합성을 파악한다. 여기에서는 개별 중장기계획 

문건 내 텍스트가 해당 분야 정책 이해관계자들이 공유한 가치체계를 반영한다는 가정에서, 

계획 간 인지지도 및 가치체계가 상호공유 및 연계된 정도를 측정한다. 또한, 정권 시기별 

중장기계획 간의 코사인 거리를 측정하여 네트워크 형태로 중장기계획 간의 상호관계를 

도식화할 것이다.

우선, 이명박 정부 전반기 개별 중장기계획 종합계획과 최상위계획 간 유사도는 [표 

2-1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해당 결과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최상위계획인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 기본계획(577 전략,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 기본계획)’과 문서 유사도와 상호연계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하위 종합계획은 

‘과학기술문화창달 5개년계획’인 것으로 나타나며, ‘제2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 ‘녹색기술연구개발 종합대책’, ‘IT KOREA 미래전략’,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 

종합계획’, ‘제3차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등 순으로 유사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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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평균적으로 이명박 정부 전반기 기간 내 

최상위계획과 하위계획 간 유사도 및 상호연계성은 약 0.114094로 나타난다.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

기본계획(577전략)과의 

유사도(코사인 유사도)

부처 분야19)

과학기술문화 창달5개년 계획 0.323850 교육과학기술부 -

제2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 0.217421 미래창조과학부 -

녹색기술연구개발 종합대책 0.169502 교육과학기술부 -

IT KOREA 미래전략 0.159014 미래기획위원회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 종합계획 0.131411 농림수산식품부 -

제3차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0.101710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기후변화대응국가연구개발 중장기 마스터플랜 0.101629 교육과학기술부 -

산업기술혁신 5개년계획 0.075501 지식경제부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계획 0.068412 중소기업청 -

국가융합기술발전 기본계획 0.065344 미래창조과학부 -

부품_소재발전 기본계획 0.056749 지식경제부 -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 0.054080 산업통상자원부 -

보건의료기술 발전계획 0.053609 보건복지부 -

제2차 환경기술개발 종합계획 0.019084 환경부 -

평균 정합성(유사도) 0.114094 - -

[표 2-12] 이명박 정부 전반기 중장기계획들과 최상위계획의 유사도 및 정합성 분포

이명박 정부 후반기 개별 중장기계획 종합계획과 최상위계획 간 유사도는 [표 2-1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해당 결과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최상위계획인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 기본계획(577 전략)’과 문서 유사도 및 상호연계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이명박 

정부 후반기 하위 종합계획은 ‘제2차 과학기술인재육성·지원 기본계획’이며,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 ‘2020 해양과학기술(MT)로드맵’, ‘제2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제4차 

원자력진흥 종합계획’, ‘연구성과관리활용 기본계획’ 등 순으로 유사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평균적으로 이명박 정부 후반기 기간 내 최상위계획과 하위

19) 분석을 위해 활용한 데이터 내 중장기계획의 분야 및 담당 부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란으로 처리하였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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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간 유사도 및 상호연계성은 약 0.079889로 나타난다. 이명박 정부 후반 시기는 

최상위계획과 하위 종합계획 간 정합성이 다소 감소하였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

기본계획(577전략)과의 

유사도(코사인 유사도)

부처 분야

제2차 과학기술인재육성·지원 기본계획 0.225639 미래창조과학부 기초·기반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0.128381 교육과학기술부 -

2020 해양과학기술(MT)로드맵 0.088297 해양수산부 우주·공공

제2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0.083169 산업통상자원부 -

제4차 원자력진흥 종합계획 0.082293 미래창조과학부 에너지·환경

연구성과관리활용 기본계획 0.075237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0.059500 미래창조과학부 기계·소재

제2차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 0.057005 미래창조과학부 생명·의료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 0.049060 기상청 에너지·환경

국토해양R&D 발전전략 0.046447 국토해양부 -

제1차 원자력안전 종합계획 0.032530 원자력안전위원회 에너지·환경

국가표준 기본계획 0.031115 지식경제부 -

평균 정합성(유사도) 0.079889 - -

[표 2-13] 이명박 정부 후반기 중장기계획들과 최상위계획의 유사도 및 정합성 분포

박근혜 정부 시기 과학기술 부문 최상위계획은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과 ‘제3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으로 파악된다. 이에, 박근혜 정부 전반기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과 

하위 종합계획 간 정합성은 [표 2-1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결과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최상위계획인 ‘제6차 산업기술 혁신계획’과의 문서 유사도 및 상호연계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박근혜 전반기 종합계획은 ‘소프트웨어(SW) 혁신전략’이며,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융합기술발전전략’, ‘보건의료기술 육성 기본계획’, ‘제3차 에너지기술개발

계획’, ‘ICT R&D 중장기전략’, ‘제3차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계획’ 등 순으로 유사도가 

높게 나타난다. 이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평균적으로 박근혜 정부 전반기 기간 내 최상위

계획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과 하위계획 간 유사도 및 상호연계성은 약 0.069660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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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과의 

유사도(코사인 유사도)
부처 분야

소프트웨어(SW) 혁신전략 0.129103 미래창조과학부 -

창조경제실현을 위한 융합기술발전전략 0.128947 미래창조과학부 ICT·융합

보건의료기술 육성 기본계획 0.124502 보건복지부 생명·의료

제3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0.123391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환경

ICT R&D 중장기전략 0.11649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제3차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계획 0.112768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지식재산기반 창조경제실현전략 0.102099 특허청 기초·기반

제4차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0.09934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계·소재

제2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 0.099156 국토교통부 -

제2차 융합기술 발전전략 0.06884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제2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 종합계획 0.067168 농림축산식품부 생명·의료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 0.063819 안전행정부 -

제3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육성계획 0.063582 환경부 에너지·환경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육성방안 0.063283 미래창조과학부 -

국토교통R&D 중장기전략 0.055676 국토교통부 우주·공공

제1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 0.053386 산업통상자원부 -

제2차 연구실안전관리 종합계획 0.052466 미래창조과학부 -

건설교통R&D 중장기계획 0.050368 국토교통부 우주·공공

과학기술국제협력 중장기계획 0.050008 교육과학기술부 -

중점녹색기술개발과 상용화전략 0.048282 국무조정실 에너지·환경

해양수산R&D 중장기계획 0.045791 해양수산부 우주·공공

기초연구진흥 종합계획 0.0390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기반

국민건강을 위한 범부처R&D 

중장기추진계획
0.034926 보건복지부 -

우주개발 중장기계획 0.0313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공공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 중장기계획 0.029568 농림축산식품부 생명·의료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실천계획
0.02074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평가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 0.006752 원자력안전위원회 -

평균 정합성(유사도) 0.069660 - -

[표 2-14] 박근혜 정부 전반기 중장기계획들과 최상위계획(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 간 유사도 및 

정합성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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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전반기 ‘제3차 과학기술 기본계획’과 하위 종합계획 간 정합성은 [표 

2-1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결과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최상위계획인 ‘제3차 

과학기술 기본계획’과의 문서 유사도 및 상호연계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박근혜 전반

기 종합계획은 ‘지식재산기반 창조경제 실현전략’이다. 뒤를 이어 ‘제2차 농림식품과학

기술육성 종합계획’, ‘제3차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계획’, ‘제2차 유비쿼터스 도시 종합계획’,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 육성방안’, ‘기초연구진흥 종합계획’ 등 순으로 유사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평균적으로 박근혜 정부 

전반기 기간 내 최상위계획 ‘제3차 과학기술 기본계획’과 하위계획 간 유사도 및 상호

연계성은 약 0.089149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앞서 살펴본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

보다 ‘제3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이 상대적으로 하위 종합계획 간 정합성이 높게 형성한

다. 이를 종합하였을 때, 박근혜 정부 전반기 시기 중장기계획과 최상위계획 간 유사도 

및 상호정합성은 정량적 수치로 약 0.079405(평균치)로 나타난다. 이는 이명박 정권 

시기의 수치와 비교하였을 때 낮은 수치이다. 박근혜 정부 전반기는 이전 정권 시기와 

비교하였을 때 최상위계획과 하위 종합계획 간 맥락적 정보 및 가치체계의 공유가 상대

적으로 낮았음을 추론할 수 있다. 

제3차 과학기술 기본계획과의 

유사도(코사인 유사도)
부처 분야

지식재산기반 창조경제 실현전략 0.235476 특허청 기초·기반

제2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 종합계획 0.187768 농림축산식품부 생명·의료

제3차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계획 0.157941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제2차 유비쿼터스 도시 종합계획 0.154085 국토교통부 -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 육성방안 0.152880 미래창조과학부 -

기초연구진흥 종합계획 0.13180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기반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 중장기계획 0.131241 농림축산식품부 생명·의료

국토교통R&D 중장기전략 0.119949 국토교통부 우주·공공

제2차 융합기술 발전전략 0.1193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해양수산R&D 중장기계획 0.108584 해양수산부 우주·공공

[표 2-15] 박근혜 정부 전반기 중장기계획들과 최상위계획(제3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간 유사도 

및 정합성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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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후반기 최상위계획과 하위 종합계획 간 정합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해당 

결과치는 [표 2-16] 및 [표 2-17]에 제시되어 있다. 해당 결과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최상위계획인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과의 문서 유사도 및 상호연계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박근혜 정부 후반기 종합계획은 ‘제5차 원자력진흥 종합계획’이며, ‘제4차 국가

표준 기본계획’, ‘제3차 과학기술인재육성·지원 기본계획’, ‘제3차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 

‘원자력안전 종합계획’,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I-KOREA 4.0)’ 등 순으로 유사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평균적으로 박근혜 정부 후반기 

기간 내 최상위계획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과 하위계획 간 유사도 및 상호연계성은 

약 0.0054210로 나타난다.

제3차 과학기술 기본계획과의 

유사도(코사인 유사도)
부처 분야

제3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0.106460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환경

소프트웨어(SW) 혁신전략 0.100404 미래창조과학부 -

제1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 0.088211 산업통상자원부 -

제4차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0.07538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계·소재

창조경제실현을 위한 융합기술발전전략 0.074395 미래창조과학부 ICT·융합

ICT R&D 중장기전략 0.06715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실천계획
0.06113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평가

보건의료기술 육성 기본계획 0.060750 보건복지부 생명·의료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 0.051127 안전행정부 -

건설교통R&D 중장기계획 0.051039 국토교통부 우주·공공

제3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 0.042433 환경부 에너지·환경

과학기술국제협력 중장기계획 0.041337 교육과학기술부 -

제2차 연구실안전관리 종합계획 0.032544 미래창조과학부 -

국민건강을 위한 범부처R&D 

중장기추진계획
0.023751 보건복지부 -

중점녹색기술개발과 상용화전략 0.016727 국무조정실 에너지·환경

우주개발 중장기계획 0.0141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공공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 0.001036 원자력안전위원회 -

평균 정합성(유사도) 0.0891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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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위계획인 ‘제3차 과학기술 기본계획’과의 문서 유사도 및 상호연계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박근혜 정부 후반기 종합계획은 ‘제4차 국가표준 기본계획’이다. 뒤이어 ‘제5차 

원자력진흥 종합계획’, ‘제3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제3차 생명공학 육성 

기본계획’,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I-KOREA 4.0)’, ‘제4차 소재부품발전 기본계획’ 

등 순으로 유사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평균적으로 박근혜 정부 후반기 

기간 내 최상위계획 ‘제3차 과학기술 기본계획’과 하위계획 간 유사도 및 상호연계성은 

약 0.055812로 나타난다. 이를 종합하였을 때, 박근혜 정부 후반기 시기 중장기계획과 

최상위계획 간 유사도 및 상호정합성은 정량적 수치로 약 0.055011(평균치)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전반기와 비교하였을 때, 박근혜 정부 후반기, 최상위계획과 하위 종합계획 간 

정합성이 감소하였음을 이해할 수 있다.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과의 

유사도(코사인 유사도)
부처 분야

제5차 원자력진흥 종합계획 0.1046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에너지·환경

제4차 국가표준 기본계획 0.063833 산업통상자원부 기초·기반

제3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0.063658 미래창조과학부 기초·기반

제3차 생명공학 육성 기본계획 0.06208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의료

원자력안전 종합계획 0.061996 원자력안전위원회 에너지·환경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I-KOREA 4.0) 0.0617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제4차 소재부품발전 기본계획 0.051612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

혁신성장동력 추진계획 0.04044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제4기 나노기술 종합발전계획 0.035830 미래창조과학부 기계·소재

제3차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 0.033447 기상청 에너지·환경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0.01706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기반

평균 정합성(유사도) 0.054210 - -

[표 2-16] 박근혜 정부 후반기 중장기계획들과 최상위계획(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 간 유사도 및 

정합성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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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과학기술 기본계획과의 

유사도(코사인 유사도)
부처 분야

제4차 국가표준 기본계획 0.109542 산업통상자원부 기초·기반

제5차 원자력진흥 종합계획 0.09518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에너지·환경

제3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0.087402 미래창조과학부 기초·기반

제3차 생명공학 육성 기본계획 0.0870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의료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I-KOREA 4.0) 0.0758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제4차 소재부품발전 기본계획 0.040894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

제4기 나노기술 종합발전계획 0.030636 미래창조과학부 기계·소재

혁신성장동력 추진계획 0.0246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0.0239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기반

제3차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 0.020113 기상청 에너지·환경

원자력안전 종합계획 0.018795 원자력안전위원회 에너지·환경

평균 정합성(유사도) 0.055812 - -

[표 2-17] 박근혜 정부 후반기 중장기계획들과 최상위계획(제3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간 유사도 

및 정합성 분포

더불어, 문재인 정부 시기 과학기술 부문 최상위계획은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과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으로 파악된다. 이에, 각 최상위계획과 하위 종합계획 간 

정합성을 살펴보면 [표 2-18]과 [표 2-19]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해당 결과치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최상위계획인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과의 문서 유사도 및 상호연계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문재인 정부 전반기 종합계획은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이며, 

‘I-KOREA 4.0 ICT R&D 혁신전략’, ‘제4차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계획’, ‘제2차 보건

의료기술 육성 기본계획’, ‘제4차 환경기술·환경산업·환경기술 인력육성계획’, ‘제4차 

기초연구진흥 종합계획(18∼22)’ 등 순으로 유사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평균적으로 문재인 정부 전반기 기간 내 최상위계획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과 하위계획 간 유사도 및 상호연계성은 약 0.112945로 나타난다. 

문재인 정부 전반기는 이전 정권 시기와 비교하였을 때 최상위계획과 하위 종합계획 간 

맥락적 정보 및 가치체계의 공유가 상대적으로 증대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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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과의 

유사도(코사인 유사도)
부처 분야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0.204544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환경

I-KOREA 4.0 ICT R&D 혁신전략 0.16486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제4차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계획 0.163946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 0.145423 보건복지부 생명·의료

제4차 환경기술, 환경산업, 환경기술 

인력육성계획
0.127668 환경부 에너지·환경

제4차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18∼22) 0.1151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기반

제1차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 기본계획 0.110624 해양수산부 공공·우주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0.10667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기반

제3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
0.09767 행정안전부 공공·우주

인공지능(AI) 국가전략 0.09115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제1차 국토교통과학기술연구개발 

종합계획
0.081302 국토교통부 공공·우주

국방과학기술진흥 정책서 0.080472 국방부 공공·우주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0.07394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우주

제2차 과학기술기반 

국민생활(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
0.0692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평가

제3차 융합연구개발활성화 기본계획 0.06153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평균 정합성(유사도) 0.112945 - -

[표 2-18] 문재인 정부 전반기 중장기계획들과 최상위계획(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 간 유사도 및 

정합성 분포

또한, 최상위계획인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과의 문서 유사도 및 상호연계성이 가장 

높은 문재인 정부 전반기 종합계획은 ‘제3차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기본계획’이다. 뒤이어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 ‘제1차 국토교통 과학기술연구개발 종합계획’, ‘제

5차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인공지능(AI) 국가전략’, ‘제4차 기초연구진흥종합

계획(18∼22)’ 등 순으로 유사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평균적으로 

문재인 정부 전반기 기간 내 최상위계획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과 하위계획 간 

유사도 및 상호연계성은 약 0.140943으로 나타난다. 앞서 살펴본 ‘제7차 산업기술혁신

계획’과 비교하였을 때,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과 하위 종합계획 간 정합성이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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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높게 형성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였을 때, 문재인 정부 전반기 시기 중장기

계획과 최상위계획 간 유사도 및 상호정합성은 정량적 수치로 약 0.126944(평균치)로 

나타난다. 이는 이전 정권 시기의 수치와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이를 통해, 시기별 과학기술 부문 최상위계획과 하위 종합계획 간 정합성을 살펴보았을 때, 

정합성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 최근 점진적으로 증대하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과의 

유사도(코사인 유사도)
부처 분야

제3차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기본계획 0.2382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 0.178366 보건복지부 생명·의료

제1차 국토교통 과학기술연구개발 

종합계획
0.176185 국토교통부 공공·우주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0.16797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기반

인공지능(AI) 국가전략 0.16735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제4차 기초연구진흥 종합계획(18∼22) 0.143824 - -

제1차 해양수산 과학기술육성 기본계획 0.141022 해양수산부 공공·우주

제4차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계획 0.138866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제2차 과학기술기반 

국민생활(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
0.13423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평가

제4차 환경기술, 환경산업, 환경기술 

인력육성계획
0.132762 환경부 에너지·환경

I-KOREA 4.0 ICT R&D 혁신전략 0.12535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0.1104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우주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0.098175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환경

국방과학기술진흥 정책서 0.096813 국방부 공공·우주

제3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
0.064576 행정안전부 공공·우주

평균 정합성(유사도) 0.140943 - -

[표 2-19] 문재인 정부 전반기 중장기계획들과 최상위계획(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간 유사도 

및 정합성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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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제시한, 이명박 정부 시기(전반기 및 후반기), 박근혜 정부 시기(전반기 및 

후반기),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기 수립 및 공표한 최상위계획들과 하위 종합계획 

사이의 키워드 공유 수준 측면의 상호정합성을 정리하여 표현하면 <그림 2-1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 전반기의 키워드 공유 수준이 이명박 정부 후반기보다 

높으며, 박근혜 정부 전반기의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 ‘제3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키워드 공유 수준이 박근혜 정부 후반기보다 큰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부 

전반기에 작성된 중장기계획은 상위 계획과 가치지향 측면 정합성이 더욱 높게 

형성됨을 이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 시기 및 문재인 정부 시기 과학기술 

부문 주요 중장기계획들은, 최상위계획인 ‘(제6차 및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보다 

‘(제3차 및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주요 키워드 및 맥락정보를 상대적으로 높게 

공유 및 반영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림 2-13> 정권별 최상위계획과 하위 종합계획 간 키워드 공유 측면 정합성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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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정권 시기별 최상위계획과 하위계획 간 정합성 분석에서 더 나아가, 

계획 간 키워드 공유 측면의 네트워크 구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중장기계획 

문건 네트워크 내 개별 중장기계획 문건 내 텍스트 유사성을 바탕으로, 군집화를 

이뤄내고자 한다. 우선, 이명박 정부 전반기 최상위계획과 해당 시기 하위 종합계획 간 

관계를 네트워크 지도로 살펴보면 <그림 2-14>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여기에서 

중장기계획 간 네트워크 관계도는 키워드의 동시출현 빈도를 기준으로 상호연관성을 

공간적으로 표현한다. 서로 키워드 공유 측면 연관성이 높은 중장기계획 문건들은 같은 

색을 표기하여 집단화(clustering)한다. 여기에서 동일한 커뮤니티(집단) 내 동시출현 

키워드 공유 수준이 높을수록 네트워크 지도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게 된다(강문상 

외, 2019; Sonawane and Kulkarni, 2014). 

 

<그림 2-14> 이명박 정부 전반기 중장기계획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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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접근을 바탕으로, 살펴보았을 때 이명박 정부 전반기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

기술문화창달 5개년계획’과 미래창조과학부의 ‘제2차 여성과학기술인육성지원 기본계획’ 

등이 최상위계획과 키워드 및 가치체계를 높은 수준으로 공유하여 작성되었다. 이에 반해, 

환경부의 ‘제2차 환경기술개발 종합계획’은 최상위계획과 상대적으로 낮은 키워드 유사

성이 나타난다. 그리고 중장기계획의 네트워크 <그림 2-14>를 통해서 최상위계획과 ‘보건

의료 기술발전계획’, ‘제2차 여성과학기술인육성지원 기본계획’, ‘제3차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과학기술문화창달 5개년계획’ 등이 주황색으로 표시된 커뮤니티(군집)를 구성

한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 ‘녹색기술연구개발 종합대책’, ‘제2차 환경기술

개발 종합계획’ 등으로 구성된 초록색으로 표기된 커뮤니티, 그 외 중장기계획들은 ‘농림

수산식품 과학기술육성 종합계획’, ‘기후변화대응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마스터플랜’ 등을 

중심으로 보라색 커뮤니티를 형성한다. 이를 통해, 이명박 정부 전반기 시기, 키워드 공유 

측면으로 크게 묶어 세 가지 커뮤니티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5> 이명박 정부 후반기 중장기계획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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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명박 정부 후반기 최상위계획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 기본계획(577전략)’과 

해당 시기 종합계획 간 관계를 살펴보면 <그림 2-15>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해당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이명박 정부 후반기의 중장기계획들은 총 3개의 하위 

커뮤니티로 구성된다. 해당 그림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제1차 원자력안전 종합계획’ 

및 ‘제4차 원자력진흥 종합계획’이 지향하는 가치를 상당 부분 공유한다. 또한, 텍스트 

유사도 측면으로 보았을 때 ‘제2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2020 해양과학기술 로드맵’, ‘제2차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 및 ‘기상업무발전 기본

계획’ 등이 하위 커뮤니티를 구성한다. 마지막으로, 최상위계획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

기본계획과학기술 기본계획(577전략)’과 ‘제2차 과학기술인재육성지원 기본계획’, ‘연구

성과관리활용 기본계획’ 등으로 구성된 하위 커뮤니티 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6> 박근혜 정부 전반기 중장기계획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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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전반기 중장기계획 네트워크를 통해서 중장기계획 간 관계를 살펴보면, 

총 4개의 하위 커뮤니티들로 구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2-16> 참고). ‘제3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이 중심이 되는 초록색 커뮤니티와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이 

포함된 보라색 커뮤니티가 네트워크 구조 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 ‘융합’ 관련 중장기계획들로 구성된 하늘색 커뮤니티(예: ‘제2차 

융합기술발전전략’, ‘제1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육성방안’, 

‘창조경제실현을 위한 융합기술발전전략’ 등 종합계획으로 구성), 그리고 기타 계획들로 

구성된 주황색 커뮤니티(예: ‘보건의료기술 육성 기본계획’, ‘국민건강을 위한 범부처 

R&D 중장기추진계획’ 등 종합계획으로 구성)를 관찰할 수 있다.

<그림 2-17> 박근혜 정부 후반기 중장기계획 네트워크

더불어, 박근혜 정부 후반기 중장기계획 네트워크 지도를 통해서 중장기계획 간 

관계를 살펴보면(<그림 2-17> 참고), 해당 기간에는 총 3개 하위 커뮤니티들로 

구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해당 시기 최상위계획으로 역할하는 ‘제3차 

과학기술 기본계획’과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이 포함된 보라색 커뮤니티가 가장 

크게 존재하며, 별도의 영역을 구성하는 주황색, 초록색 커뮤니티가 관찰된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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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위계획과 ‘제5차 원자력진흥 종합계획’ 및 ‘원자력안전 종합계획’, ‘제3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등이 지향하는 정책목표 및 맥락적 인식을 상당 

부분 공유한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및 ‘혁신성장동력 추진계획’ 등에서도 

상호 관련성이 높은 정책목표 및 사업 내용 등을 공유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문재인 정부 중장기계획 네트워크를 통해 중장기계획 간 관계를 

살펴보면(<그림 2-18> 참고), 총 2개의 하위 커뮤니티로 구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상위계획인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이 중심이 되는 분홍색 커뮤니티와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이 포함된 초록색 커뮤니티를 확인할 수 있다. 최상위계획을 

중심으로 구성한 2개의 하위 커뮤니티는 이전 정권 시기와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적은 

하위 커뮤니티 구조를 시사한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 시기 최상위계획과 하위 

종합계획 간 정합성 측면에서는 다소 개선된 반면(<그림 2-13> 참고), 중장기계획 간 

네트워크 구조 내 하위 네트워크의 다양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림 2-18> 문재인 정부 전반기 중장기계획 네트워크

이와 같은 네트워크 구조 및 특성은 기회와 위기를 동반할 가능성이 있다. 위에서 

제시한 각 정부 시기별 중장기계획 네트워크 구조 내 하위그룹(커뮤니티) 분석은, 

키워드 공유에 영향력 있는 중장기계획 문건을 중심으로 복수의 맥락적 군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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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는 가정에 기반을 둔 것이다. 맥락적 인식과 가치체계 반영 측면의 비슷한 

특성을 가진 중장기계획을 서로 엮어 유사한 특성 그룹을 발굴하는 데 활용하였는데 

이러한 접근을 바탕으로 살펴본 결과, 문재인 정부 시기에 이르면서 과학기술 부문 

최상위계획과 하위 종합계획 간 상호정합성은 이전 정권 시기와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증대하는 반면, 중장기계획 간 네트워크 구조 내 크고 작은 하위 군집 

형성의 다양성이 다소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계획 간 높은 정합성(유사성)과 하위 군집 

형성의 낮은 다양성은 다양한 부처에서 수립 및 추진하는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내 

전략과 추진과제 간 응집성을 증진시키는 데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중장기계획 네트워크 내 형성되는 하위 군집의 낮은 다양성은, 미래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적응력 강화에 제약조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미래를 

예측하고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이 중장기계획이다. 이는 계획수립 시 

다양한 미래에 대한 모습을 그려보고 이에 대비한 전략을 담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일반적으로 계획수립 전에 미래사회 및 기술발전 전망,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김홍범 외, 2019). 

그러나 미래 환경변화를 정확히 예측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고, 계획수립 당시 

생각하지 못했던 중대한 상황 및 돌발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계획수립의 전제조건이 달라진 것이므로, 새롭게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도록 계획을 

수정하거나, 계획수립 시 다양한 미래환경 변화 관련 동인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래 정책환경 변화의 높은 변동성을 합리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중장기계획 네트워크 내 크고 작은 하위 네트워크를 더욱 다양하게 형성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박경열, 2017). 박경열(2017) 연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빠른 상호작용 및 민첩한 대응 역량을 형성하려면 

하위 군집화된 네트워크 커뮤니티의 다양성을 증대해야 한다. 이상 언급한 주요 분석 

결과는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에서 ‘상위 계획과 하위계획 간 상호정합성 및 

연계성 강화’와 ‘중장기계획 내 맥락적 군집의 다양성 증대’ 사이에는 일정 부분 

상충관계(trade-off)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그에 따라,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간 

상호연계성을 강화하여 응집성을 늘리는 것과, 미래 환경변화에 적응력을 높이도록 

하위 군집의 다양성을 증대하는 것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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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기별 중장기계획 내 키워드 네트워크 군집분석

1) 이명박 정부 시기 키워드 네트워크 군집분석

본 세부 절에서는 중장기계획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주요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각 정권이 강조하는 과학기술 부문 주요 키워드의 빈도수 

파악을 넘어, 텍스트 내 특정 키워드와 다른 키워드 간 관계를 파악하고, 키워드들이 

어떤 패턴으로 관계를 맺는지 분석한다. 그에 따라, 해당 분석을 통해, 특정 시기 

과학기술 부문에 공유된 사회적 인식구조를 파악한다. 이를 위해, 키워드 간 

공출현(co-occurrence) 수준을 측정하여 키워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해당 단계의 

분석에서 구축하는 키워드 네트워크에서는 두 가지 키워드가 같은 문서에 함께 

출현하면 두 키워드는 연관이 있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관계를 네트워크로 표현한 것이 공출현 네트워크(Co-occurrence Network) 

혹은 Co-word Network라고 한다. 시기별로 작성된 중장기계획들 및 최상위계획들의 

Co-word Network를 구축함으로써, 해당 정부 시기에 중장기계획을 작성하기 위해서 

사용된 키워드들이 어떠한 관계를 맺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공출현이 많을수록 

키워드 간 높은 연관성이 있다고 가정한다. 또한, 이와 같은 공출현 키워드가 어떻게 

군집하는지(clustering) 분석함으로써, 키워드 간 공유된 의미 구성을 파악하고, 시기별 

정책 기조 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기저 요인 및 메커니즘을 간접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키워드 네트워크상에서 노드 크기는 가중치 지수(Weighted Degree)를 의미하며, 가중치 

지수는 해당 키워드가 얼마만큼 출현했는지 그 수준을 의미한다. 노드의 색깔은 어느 하위 

커뮤니티에 속하는지를 의미하며, 링크의 두께는 두 키워드의 공출현 횟수를 반영한다. 

또한, 키워드의 공출현 정도에 기반하여 핵심적 역할을 하는 단어들을 중심으로 해당 

시기의 주요 정책의제를 유추하였다. 보통 특정 문장의 출현확률을 파악하는 데는 

N-gram 방법론을 사용하지만 본 장의 분석에는 N-gram 방법론을 채택하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1) 현재 구축한 말뭉치의 규모가 N-gram을 사용하기에 적절한 규모가 

아니라는 점과 (2) 본 장에서 목적으로 하는 것은 문장으로 된 정책의제의 출현확률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중요 정책 키워드들이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출현 네트워크를 이용한 해석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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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공출현 네트워크 내 하위 커뮤니티란, 특정 키워드 간 관계가 내부적으로 밀집해 

있지만, 여타 커뮤니티와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적은 하위집단을 의미한다(박치성·정지원, 

2013; Newman, 2010). 이에, 키워드 네트워크 내 커뮤니티 형성 구조가 시사하는 맥락적 

군집(contextual cluster)을 식별하고, 해당 군집 내에서 영향력이 있는 키워드를 파악함

으로써 해당 하위 커뮤니티 내 키워드 간 관계에 어떠한 정책의제 및 정책적 목표를 반영

하였는지 파악할 수 있다(서호준, 2019; 박치성·정지원, 2013; Paranyushkin, 2011). 

그리고 앞서 설명하였듯이, 중장기계획 내 키워드 네트워크 내 커뮤니티 형성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모듈성 개념을 활용하여, 커뮤니티 구조를 식별하고자 하였다.

<그림 2-19> 이명박 정부 전반기 키워드 네트워크 전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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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석 틀을 바탕으로, 우선 이명박 정부 전반기 시기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의 

키워드 네트워크 지도를 그리면 <그림 2-19>와 같이 나타난다. 모든 하위 커뮤니티들의 

키워드가 최소 하나 이상씩 관찰되는 가중치 지수 값은 약 150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에, 가중치 지수 값이 150 이상인 키워드들만 필터링하여 가중치 지수가 큰 중요 

키워드들로 이명박 정부 전반기 키워드 네트워크를 요약하여 그리면 <그림 2-20>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에, <그림 2-20>에 나타난 키워드 네트워크는 중요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추출한 <그림 2-19>보다 축약된 형태(reduced form)의 네트워크 지도이다.

<그림 2-20> 이명박 정부 전반기 중요 키워드 네트워크

<그림 2-20>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이명박 정부 전반기 키워드 네트워크에서는 

‘글로벌’, ‘혁신’, ‘고도화’, ‘성장동력’, ‘R&D’, ‘인프라’, ‘지속(가능)’, ‘선진국’, 

‘일자리’, ‘중소기업’, ‘융합’, ‘연구’ 등 키워드들이 중장기계획 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키워드이다. 이같이 형성된 키워드 네트워크 내 하위 커뮤니티별 가중치 지수 

값이 높은 상위 키워드는 [표 2-20]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해당 키워드들은 각 



 ∙∙∙ 제2장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제3절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의 진화과정 분석   79

커뮤니티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들이며, 즉 해당 커뮤니티의 주요 가치체계 및 

공유된 맥락적 정보를 대변하는 키워드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Community No. 비중(%)20) 중요 키워드(상위 10개)

1 22.81
혁신, R&D, 고도화, 성장동력, 기술,

민간, 효율 정부, 미래, 녹색, 개편

2 17.11
일자리, 연구, 창의, 추진체계, 산업경쟁력,

정비, 이공계, 예산, 신성장, 기초원천

3 17.11
지속가능, 인프라, 선진국, 수요, 연계,

강국, 선진화, 녹색성장, 환경기술, 도약

4 15.35
글로벌, 전략적, 정책, 기술협력, 핵심역량,

투자, 사업화, 발굴, 개방형, 기획

5 14.04
집중, 관리체계, 선택, 환경, 가치,

편리, 조정, 환경, 건강, 삶

6 13.60
지역, 융합, 기반, 중소기업, 대비,

과학기술, 사회, 벤처, 국민, 과학기술문화

[표 2-20] 이명박 정부 전반기 하위 커뮤니티별 중요 키워드

우선, 이명박 정부 전반기 키워드 네트워크 내 첫 번째 하위 커뮤니티는 <그림 

2-2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해당 네트워크 지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첫 번째 하위 

커뮤니티 내 ‘혁신’, ‘R&D’, ‘고도화’, ‘성장동력’, ‘기술’, ‘민간’ 등 키워드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21) 이는 중장기계획 구성 문맥 내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이며, 맥락적 군집을 형성할 때 해당 키워드들이 주요 역할을 함을 시사한다. 이에, 

[표 2-20]과 <그림 2-21>에 나타난 주요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커뮤니티 내 주요 

정책의제 및 정책적 목표를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 ‘과학기술 부문 혁신 및 R&D 활동의 

고도화를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와 ‘미래 민간 부문 기술개발 

방향을 녹색 산업으로 전략적으로 설정하여 R&D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20) 하위 커뮤니티들의 비중은 전체 네트워크에서 해당 하위 커뮤니티에 속한 노드의 비중을 의미한다.

21) 비교적 작은 가중치 지수 값을 가지고 있는 ‘기술경쟁력’, ‘원자력’, ‘신기술’, ‘에너지’, ‘연구주체’, ‘포트폴리오’, ‘생태계’, 

‘생산현장’, ‘지식기반형’과 같은 키워드들은 중장기계획을 구성하는 텍스트 내 목적어로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커뮤니티의 구성을 통해서 이명박 정부 전반기는 ‘기술경쟁력’, ‘원자력’, ‘신기술’, ‘에너지’, ‘연구주체’, ‘포트폴리오’, ‘생태계’, 

‘생산현장’, ‘지식기반’과 같은 대상들을 ‘혁신’, ‘고도화’, ‘연구개발(R&D)’하고자 하는 정책적 흐름이 존재했다고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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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의제 및 정책목표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종합하면, 이명박 정부 전반기 

키워드 네트워크 내 하위 커뮤니티 1은 ‘R&D 및 혁신활동의 고도화’를 강조하며, 미래 

유망기술 분야로서 ‘녹색 산업’ 분야를 함께 강조하는 정책적 주장을 반영한다.

<그림 2-21> 이명박 정부 전반기 키워드 네트워크 Community 1

두 번째 커뮤니티는 ‘일자리’, ‘연구’, ‘창의’, ‘추진체계’, ‘산업경쟁력’과 같은 키워드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비’ ‘이공계’, ‘예산’, ‘신성장’, ‘기초원천’ 등 

키워드도 키워드 간 관계 속 중심성 높은 노드 역할을 하며, 의미형성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표 2-20]과 <그림 2-22>에 나타난 주요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커뮤니티 내 주요 정책의제 및 정책적 목표를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 ‘일자리 창출 및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창의성을 진작하는 방향으로 이공계 분야 연구 추진체계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와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기초원천 분야 예산 

배분에 있어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정책의제 및 주장을 형성한다. 이와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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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커뮤니티에 대한 해석과 동일한 흐름으로 해당 커뮤니티의 의미형성 구조를 

세부적으로 해석하면, ‘여성 과학기술인’, ‘이공계 분야’ 및 ‘공학 계열’ 박사 등 정책 

대상자들의 정책적 수요를 반영하여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R&D 지원 및 ‘추진체계’를 

‘정비’하겠다는 정책적 주장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창의성 발휘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전략적 기술 및 산업군으로서 ‘IT융합’ 및 ‘인터넷’ 기반 산업의 잠재적 

역할을 강조한다. 이를 종합하면, 이명박 정부 전반기 키워드 네트워크 내 하위 커뮤니티 

2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 활동의 창의성 증대’를 강조하며, 기존 R&D 관리체계 및 

예산 배분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주장을 반영한다.

<그림 2-22> 이명박 정부 전반기 키워드 네트워크 Community 2

이명박 정부 전반기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키워드 네트워크 내 세 번째 하위 

커뮤니티(Community 3)는, ‘지속가능’ ‘인프라’, ‘선진국’, ‘수요’, ‘연계’, ‘강국’과 같은 

키워드들이 군집 의미형성에 중심적 역할을 한다(<그림 2-29> 참고). 이와 함께, ‘선진화’, 

‘녹색성장’, ‘환경기술’, ‘도약’ 등 키워드들도 의미형성에 영향력이 높은 단어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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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된다. [표 2-20]과 <그림 2-23>에 나타난 주요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커뮤니티 내 

주요 정책의제 및 정책적 목표를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형태로 

환경기술 및 녹색성장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선진국(기술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와 

‘녹색기술 등 핵심기술 개발에 있어서 수요와 연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의 정책의제 및 주장을 형성한다. 이를 종합하면, 이명박 정부 전반기 키워드 

네트워크 내 하위 커뮤니티 3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인프라 확충’을 

강조하며, 미래 유망기술 분야 선진국 및 기술 강국들과 같은 기술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수요와 함께 연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정책적 내용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23> 이명박 정부 전반기 키워드 네트워크 Community 3

네 번째 커뮤니티는 ‘글로벌’, ‘전략적’, ‘정책’, ‘기술협력’, ‘핵심역량’, ‘투자’, 

‘사업화’, ‘발굴’, ‘개방형’, ‘기획’ 등과 같은 키워드들이 중심이다(<그림 2-24> 참고). 

해당 하위 커뮤니티의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역량 확보’ 및 

‘과학기술을 통한 국제협력’ 등을 강조하는 정책의제를 반영한다. 커뮤니티 4 구조에서 

의미형성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단어들을 중심으로 주요 정책의제를 구성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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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핵심역량을 갖춘 기업들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및 

사업화 등 정책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과 ‘과학기술을 통한 개방형 R&D 체제로 

전환하여 글로벌 기술협력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요 정책의제를 형성한다.

<그림 2-24> 이명박 정부 전반기 키워드 네트워크 Community 4 

다섯 번째 커뮤니티는, ‘집중’, ‘관리체계’, ‘선택’, ‘환경’, ‘가치’, ‘편리’, ‘조정’, ‘환경’, 

‘건강’, ‘삶’ 등의 키워드들이 의미형성에 중심적 역할을 한다(<그림 2-25> 참고). 이를 

통해, ‘편리하고 건강한 삶을 뒷받침하는 기술적 성과를 창출하도록 R&D 관리체계에서 

선택과 집중형으로 전환하는 등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요 정책의제 및 내용을 

표출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해당 커뮤니티는 기술적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창출하도록, R&D 지원 및 관리체계 내 ‘지향가치’의 재설정 및 제도혁신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또한, ‘의료’, ‘지방과학기술진흥사업’, ‘자원문제’, ‘인구구조’ 및 

‘안보’ 이슈에 대한 R&D 지원시스템 및 관리체계 정비를 수행하고자 한 정책적 흐름이 

존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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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 이명박 정부 전반기 키워드 네트워크 Community 5 

<그림 2-26> 이명박 정부 전반기 키워드 네트워크 Community 6

마지막 여섯 번째 커뮤니티는, ‘지역’, ‘융합’, ‘기반’, ‘중소기업’, ‘대비’, ‘과학기술’, 

‘사회’, ‘벤처’, ‘국민’, ‘과학기술문화’ 등과 같은 키워드들이 중심이다(<그림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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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표 2-20]과 <그림 2-26>에 나타난 주요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커뮤니티 내 

주요 정책의제 및 정책적 목표를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 ‘(기술 및 산업 간) 융합 

확대를 위해 지역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기술적 기반을 지원하는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정책문제 인식과 ‘사회문제 대응을 위해 과학기술 역할을 재정립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과학기술 문화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정책의제 및 주장을 형성한다.

<그림 2-27> 이명박 정부 후반기 키워드 네트워크 전체 구조

이명박 정부 후반기 시기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의 키워드 네트워크 지도를 

그리면 <그림 2-27>과 같이 나타난다. 이명박 정부 후반기 키워드 네트워크에서 모든 

하위 커뮤니티들의 키워드가 최소 하나 이상씩 관찰되는 가중치 지수 값은 약 13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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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가중치 지수 값이 130 이상인 키워드들만 필터링하여 가중치 

지수가 큰 중요 키워드들로 이명박 정부 후반기 키워드 네트워크를 요약하여 그리면 

<그림 2-28>과 같다. 

<그림 2-27>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이명박 정부 후반기 키워드 네트워크에서는 ‘글로벌’, 

‘미래’, ‘기반’, ‘국민’, ‘R&D’, ‘인프라’, ‘기술’, ‘확산’, ‘지속(가능)’, ‘선진화’, ‘인재’ 등 

키워드들이 중장기계획 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키워드이다. 이같이 형성된 키워드 

네트워크 내 하위 커뮤니티별 가중치 지수 값이 높은 상위 키워드를 [표 2-2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해당 키워드들은 각 커뮤니티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이며, 관련 

커뮤니티의 주요 가치체계 및 공유된 맥락적 정보를 대변하는 키워드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2-28> 이명박 정부 후반기 중요 키워드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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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 이명박 정부 후반기 하위 커뮤니티별 중요 키워드

Community 

No. 
비중(%) 중요 키워드(상위 10개)

1 30.03
R&D, 인프라, 기술, 선진화, 체계,

대응, 고도화, 국제협력, 융합, 기후변화

2 16.72
인재, 기업, 활용촉진, 내실화, 연구자,

과학기술인재, 연구몰입, 내실화, 환경, 대학연계

3 14.33
글로벌, 기반, 국민, 확산, 지속,

혁신, 안전, 전략적, 에너지, 원자력

4 12.29
경쟁력, 사회, 성장동력, 기초원천, 협업,

민간, 선진국, 표준, 산업, 연계

5 11.95
미래, 관리체계, 정비, 협력, 추진체계,

핵심기술, 발전, 우주개발, 나노혁신, 투자

6 8.87
시스템, 산업화, 효율, 기술개발, 삶,

건강, 자원, 재생에너지, CO2저감, 공존

7 5.80
대비, 기초, 신산업창출, 벤처, 선진일류국가,

연구개발투자, 지역, 중소기업, 따뜻한, 하부구조

<그림 2-29> 이명박 정부 후반기 키워드 네트워크 Community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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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후반기 키워드 네트워크 내 첫 번째 하위 커뮤니티는 <그림 2-29>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해당 네트워크 지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첫 번째 하위 

커뮤니티 내 ‘R&D, ‘인프라’, ‘기술’, ‘선진화’, ‘체계’, ‘대응’, ‘고도화’ 등 키워드가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는 중장기계획 구성 문맥 내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로 해당 

키워드들이 맥락적 군집을 형성하는 데서 주요 역할을 한다. 전반기 키워드 네트워크 

내 핵심 키워드와 비교하면 이 커뮤니티에서는 ‘기상산업’ 관련 키워드가 전략적 

산업으로서 새롭게 등장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정보 활용 및 관련 서비스 

전문성 강화를 강조하고 한 정책적 기조를 확인할 수 있다. [표 2-21]과 <그림 

2-29>에 나타난 주요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커뮤니티 내 주요 정책의제 및 정책적 

목표를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 ‘과학기술 부문 R&D 및 기술적 인프라 구축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기술혁신을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내용과 ‘R&D 인프라 및 

관리체계 내 사업화 및 성과확산 등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요소를 혁신하겠다’는 주장을 

주요 정책의제 및 정책목표로 표출한다. 이와 함께 ‘R&D의 선진화를 위해 국제협력 

등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주요 정책적 주장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이명박 정부 후반기 키워드 네트워크 내 하위 커뮤니티 1은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R&D의 고도화’를 강조함과 동시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R&D 인프라 체계의 선진화 및 고도화’를 함께 강조하는 정책적 주장을 반영한다.

두 번째 커뮤니티는, ‘인재’, ‘기업’, ‘활용촉진’, ‘내실화’, ‘연구자’, ‘과학기술인재’와 

같은 키워드들이 중요 키워드로 등장하며, 인재 육성 지원과 관련된 주요 정책 주장을 

포함한다(<그림 2-30> 참고). 이는 ‘기업 및 산업 현장 수요에 대응하여 인재 활용을 

촉진하고 과학기술인 육성체제 정비를 이뤄내겠다’라는 정책 기조를 반영한다. 특히, 

‘연구몰입’, ‘내실화’, ‘환경’, ‘대학연계’, ‘출연연’ 등 키워드도 군집 내 핵심 키워드로 

등장하는데 ‘과학기술인재 확충을 위해 연구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환경을 

내실화하고, 대학-기업(산업)-출연연 간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주장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대학연계’ 키워드와 함께 ‘연구중심대’, ‘초일류대’, ‘지방대’ 등 

대학 관련 하위 키워드가 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학, 연구기관, 

민간기업 간 상호연계 속 시너지 효과 창출에서 대학의 역할을 특히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대학이 산업 및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 공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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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0> 이명박 정부 후반기 키워드 네트워크 Community 2

<그림 2-31> 이명박 정부 후반기 키워드 네트워크 Community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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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커뮤니티는, ‘글로벌’, ‘기반’, ‘국민’, ‘확산’, ‘지속’, ‘혁신’, ‘안전’, ‘전략적’, 

‘에너지’, ‘원자력’, ‘리더십’ 등 키워드가 중심적인 노드이다(<그림 2-31> 참고). 해당 

하위 커뮤니티의 경우, ‘글로벌 시장 리더십 확보를 위한 원자력 진흥 및 안전문화 

확산’을 강조하는 정책의제를 반영한다. 특히, 커뮤니티 4 구조 내에 ‘원자력’ 발전과 

관련 있는 키워드인 ‘안전문화’, ‘방사성폐기물’, ‘핵 비확산’, ‘방사선’, ‘발전비중’, 

‘원자력시설’ 등 키워드가 등장함으로써 해당 커뮤니티 내 맥락적 의미 형성에서 

‘원자력’ 기술 및 산업이 전략적 산업 부문으로 다뤄짐을 이해할 수 있다. 이에, [표 

2-21]과 <그림 2-31>에 나타난 주요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커뮤니티 내 주요 

정책의제 및 정책적 목표를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 ‘글로벌 시장 리더십 확보를 위한 

전략적 산업으로서 원자력 산업을 육성하고 혁신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내용과 

‘국민안전을 위해 안전규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산하겠다’라는 내용의 정책 주장이 

드러난다.

<그림 2-32> 이명박 정부 후반기 키워드 네트워크 Community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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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커뮤니티는, ‘경쟁력’, ‘사회’, ‘성장동력’, ‘기초원천’, ‘협업’, ‘민간’, ‘선진국’, 

‘표준’, ‘산업’, ‘연계’ 등과 같은 키워드들이 중요하게 등장한다(<그림 2-32> 참고). 이는 

기초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적 흐름을 의미한다고 유추할 수 있다. 특히, 해당 커뮤니티에서는 ‘국가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기초원천 기술과 사회 내 수요 간 연계를 바탕으로, 기초원천 연구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적 의지와 공공적 성격의 연구 활동에서 ‘민간’ 

부문과의 ‘협업’을 강조하는 정책 주장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성장동력 확충을 

바탕으로 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 표준체제 및 기반 제도에 대한 정책적 검토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특히, 커뮤니티 4에서 ‘표준체계’, ‘표준기반’, ‘표준’, 

‘표준행정’, ‘표준개발’, ‘국가표준’ 등 과학기술 혁신체제 하부구조로서, 공공과 민간 

부문 간 기술 및 정보공유(협업)를 뒷받침하는 ‘표준’ 및 ‘인증’ 관련 키워드가 다수 

발견된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커뮤니티 4에서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초원천연구 

진흥과 관련 표준체계 정비’가 정책적 의제로 주로 다뤄짐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림 2-33> 이명박 정부 후반기 키워드 네트워크 Community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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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다섯 번째 커뮤니티는 ‘미래’, ‘핵심기술’, ‘관리체계’, ‘정비’, ‘협력’, 

‘추진체계’, ‘발전’, ‘우주개발’, ‘나노혁신’, ‘투자’ 등이 중요 키워드이다(<그림 2-33> 

참고). 특히, 전반기와 비교하였을 때 ‘우주’, ‘우주개발’, ‘우주산업’, ‘위성정보’, ‘탐사’ 

등 항공우주 분야 관련 키워드와 ‘나노융합’, ‘나노혁신’, ‘나노산업화’, ‘나노기초연구’ 

등을 포함한 나노 기반 융합기술의 역할을 강조하는 관련 키워드가 새롭게 핵심 

키워드로 등장한다. 이는 이명박 정권 후반기, 미래 유망기술로서 우주와 나노 기술을 

주목하고 있는 정책적 흐름이 존재했음을 시사한다.

<그림 2-34> 이명박 정부 후반기 키워드 네트워크 Community 6

여섯 번째 커뮤니티는 ‘시스템’, ‘산업화’, ‘효율’, ‘기술개발’, ‘삶’, ‘건강’, ‘자원’, 

‘재생에너지’, ‘CO2저감’, ‘공존’과 같은 키워드들이 군집 내 맥락적 의미형성에 핵심 

키워드로 역할한다(<그림 2-34> 참고). 이를 통해, ‘기술개발 성과를 산업화 과정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당시 정책적 기조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기술개발의 효율적 성과를 창출할 필요가 있는 부문으로서 ‘건강’하고 쾌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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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연) 부문과 산업화 공존을 뒷받침하는 ‘재생에너지’, ‘온실가스 저감’ 기술 등을 

차세대 기술 부문으로 인지한다. 해양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키워드들이 작은 가중치 

지수 값을 가지는 키워드로 등장하는데, 이는 국민의 삶, 건강 등의 이슈를 위해를 

해양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로 해결하려 했던 정책적 흐름이 존재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해당 하위 커뮤니티에서는 ‘건강한 삶과 산업화의 공존을 위해 재생에너지 및 

온실가스 저감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시스템 혁신’을 강조하는 정책 주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35> 이명박 정부 후반기 키워드 네트워크 Community 7

일곱 번째 커뮤니티는, ‘대비’, ‘기초’, ‘신산업창출’, ‘벤처’, ‘선진일류국가’, 

‘연구개발투자’, ‘지역’, ‘중소기업’, ‘따뜻한’, ‘하부구조’ 등의 키워드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그림 2-35> 참고). [표 2-21]과 <그림 2-35>에 나타난 주요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커뮤니티 내 주요 정책의제 및 정책적 목표를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 

해당 하위 커뮤니티에서는 과학기술 혁신체제 내 R&D 투자의 전략적 배분이 

필요하다는 정책 기조를 반영하고 있다. ‘기초원천연구, 지식기반 서비스업 및 지역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전략적 R&D 투자재원 배분을 이룩하겠다’는 정책의제 및 

주장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사회문제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문화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정책의제 및 주장도 파악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 전반기 키워드 

네트워크에서 벤처, 중소기업, 신산업창출과 관련한 커뮤니티로 해석되는 커뮤니티 6의 

비중(13.6%)에 비해서 해당 커뮤니티의 규모 및 상대적 비중은 매우 축소된 

것(5.8%)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 후반기에는 해당 이슈(과학기술 

하부구조 고도화 관련 이슈)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가 줄어들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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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이명박 정부 시기 전반기 및 후반기의 주요 키워드 네트워크 내 식별된 하위 

네트워크를 재구조화하여, 주요 군집별 정책의제 및 주장을 [표 2-22]와 [표 2-23]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정리된 해당 표를 통해 이명박 정부 시기 후반기로 갈수록 

전략적 기술 및 산업설정 관련 하위 커뮤니티의 비중은 확대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연구개발 인프라의 전략적 활용’, ‘R&D 투자 및 관리 효율화’ 및 

‘과학기술 하부구조 고도화’ 관련한 주요 하위 커뮤니티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표 2-22] 이명박 정부 전반기 하위 커뮤니티별 주요 정책의제 정리

Community 

No. 
구분 주요 정책의제 및 주장 비중(%)

1

정부와 민간 부문 역할 

재정립 ● R&D 및 혁신 활동의 고도화 강조

● 미래 유망기술 분야로서 ‘녹색 산업’ 분야 강조
22.81

전략적 기술 및 산업 

설정

2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활용 ● 일자리 창출 및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창의적 인재 

육성 및 기초연구 R&D 지원 강조
17.11

R&D 투자 

및 관리 효율화

3

연구개발 인프라 

전략적 활용 ●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인프라 확충 강조 17.11

산업혁신 생태계 조성

4

과학기술 글로벌화
●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역량 확보 및 과학기술 

통한 국제협력 강조
15.35R&D 투자 

및 관리 효율화

5

R&D 투자 

및 관리 효율화 ● R&D 관리체계에 있어 선택과 집중형으로 전환하는 

등, 정책적 검토 강조
14.04

과학기술의 역할 

재정립

6

산업혁신 생태계 조성 ● 지역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기술적 기반 지원하는 

정책적 검토 강조

● 사회문제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역할 재정립 및 과학

기술 문화 형성 강조

13.60과학기술의 역할 

재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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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3] 이명박 정부 후반기 하위 커뮤니티별 주요 정책의제 정리

Community 

No. 
비중(%) 주요 정책의제 및 주장 비중(%)

1

전략적 기술 및 

산업 설정
● 과학기술 부문 R&D 및 기술적 인프라 구축을 통해 기후

변화 대응 및 에너지 기술혁신을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정책적 의지

30.03
연구개발 인프라 

전략적 활용

2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활용

● 과학기술 인재 확충 위해 연구몰입도를 높이는 연구환경을 

내실화

● 대학-기업(산업)-출연연 간 연계 강조

16.72

3

과학기술 글로벌화
● 글로벌 시장 리더십 확보를 위한 원자력 진흥 및 안전 

문화 확산 강조
14.33연구개발 인프라 

전략적 활용

4

연구개발 인프라 

전략적 활용
● 기초원천 기술과 사회 내 수요 간 연계 바탕, 기초원천 

연구의 사회적 역할 강화

● 국가 표준체제 및 기반 제도에 대한 정책적 검토 강조

12.29
R&D 투자 

및 관리 효율화

5

미래사회 변화 대응

● 미래 유망기술로서 항공우주 및 나노기술 주목 11.95전략적 기술 및 

산업 설정

6
R&D 투자 

및 관리 효율화

● 재생에너지 및 온실가스 저감 기술개발 촉진하는 R&D 

지원시스템 혁신 강조
8.87

7
산업혁신 생태계 

조성

● 지역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기술적 기반 지원하는 정책적 

검토 강조
5.80

2) 박근혜 정부 시기 키워드 네트워크 군집분석

박근혜 정부 전반기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과 관련한 키워드 네트워크 지도는 

<그림 2-36>과 같이 나타난다. 박근혜 정부 전반기는 각 커뮤니티별로 적어도 하나 

이상의 키워드가 관찰되는 가중치 지수가 약 240이며, 이에 가중치 지수 값이 240 

이상인 키워드를 중요 키워드로 한 박근혜 정부 전반기 중요 키워드 네트워크는 <그림 

2-37>과 같이 표현한다.

<그림 2-37>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박근혜 정부 전반기 중요 키워드 네트워크에서는 

‘글로벌’, ‘R&D’, ‘미래’, ‘융합’, ‘인재’, ‘창의’, ‘혁신’, ‘역량’, ‘고도화’, ‘지속’ 등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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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들이 해당 기간의 중장기계획 설계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같이 형성된 키워드 네트워크 내 하위 커뮤니티별 가중치 지수 값이 높은 

주요 키워드를 정리하면 [표 2-24]와 같다. [표 2-24]에서 알 수 있듯이 박근혜 정부 

전반기에 6개의 하위 네트워크가 관찰되었으며, 각 키워드들은 해당 커뮤니티의 주요 

가치체계 및 공유된 맥락정보를 대표하는 것다.

<그림 2-36> 박근혜 정부 전반기 키워드 네트워크 전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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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No. 
비중(%) 중요 키워드(상위 10개)

1 22.51
국민, 효율, 대응, 에너지, 기술수준,

행복, 선진화, 안전, 국민행복, 기초원천

2 20.68
글로벌, R&D, 미래, 융합, 인재,

혁신, 역량, 고도화, 기술협력, 기술개발

3 19.63
수요, 국제협력, 경쟁력, 연구, 시스템,

선진국, 확산, 삶, 정부, 다양성

4 17.80
창의, 지속, 사업화, 생태계, 일자리,

과학기술, 건강, 중소기업, 편리, 융합인재

5 12.30
기반, 맞춤형, 기술, 거버넌스, 성장동력,

체계적, 성장, 기획역량, 콘텐츠, 개방형

6 7.07
시장, 인문, 미래유망, 문제해결, 중점기술,

정보, 빅데이터, 강국, 건강관리, 핵심기술

[표 2-24] 박근혜 정부 전반기 하위 커뮤니티별 중요 키워드

<그림 2-37> 박근혜 정부 전반기 중요 키워드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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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전반기의 첫 번째 커뮤니티의 경우에는 ‘국민’, ‘효율’, ‘대응’, ‘에너지’, 

‘기술수준’, ‘행복’이라는 키워드가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그림 2-38> 참고). 이명박 

정부 시기와 비교하였을 때, ‘행복’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이 주목할 

점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 행복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중장기계획을 

설계하였다고 유추할 수 있다. 특히, ‘국민’이라는 키워드가 해당 커뮤니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국민의 삶과 연관이 있는 ‘안전’, 

‘행복’, ‘안심’, ‘위험’ ‘재난’, ‘생활밀착형’, ‘사회문제’ 등 키워드가 ‘국민’ 키워드와 

상호연관하며 등장하고 있다. 이는 해당 시기,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개발 

성과확산을 통해 국민의 생활과 연관한 다양한 이슈 및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정책적 시도를 시사한다.

<그림 2-38> 박근혜 정부 전반기 키워드 네트워크 Community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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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민을 위해 ‘에너지’ 문제, ‘도시문제’, ‘자연재해’ 등과 같은 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과 이를 위해 ‘안전관리기술’, ‘재난안전기술’, ‘신종재난’ 관련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해당 R&D 부문의 ‘효율’화를 추진하고자 한 정책 기조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커뮤니티 내 주요 정책의제 및 정책적 목표를 파악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국민행복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회적 문제 대응을 추구하는 

과학기술 부문의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과 ‘국민행복 증진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수준 증대 및 역량강화를 바탕으로 R&D 투자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주장을 포함한다. 이를 바탕으로, 첫 번째 하위 커뮤니티에서는 이전 

정권 시기와 비교하면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에서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과 행복을 함께 고려한 정책 기조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커뮤니티는 ‘글로벌’, ‘R&D’, ‘미래’, ‘융합’, ‘인재’, ‘혁신’, ‘역량’ 등과 같은 

키워드들이 네트워크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그림 2-39> 참고). 해당 하위 

커뮤니티는 글로벌 수준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포함한다. 

커뮤니티 내 키워드 간 연관관계를 살펴보면, ‘글로벌’ 키워드와 함께 ‘R&D’, ‘융합’, 

‘고도화’, ‘생산성’, ‘에너지기술’, ‘지능화’, ‘시장창출’, ‘동반성장’ 등 키워드가 

연관하여 등장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 부문 기술 간 융합을 

바탕으로 하여, 혁신의 고도화를 이뤄내고 산업 전반 동반성장을 바탕으로, 생산성 

증대 및 시장창출 확대를 견인하겠다’는 정책 주장을 추론할 수 있다. 또한, ‘미래’ 

키워드와 함께 ‘지속성장’, ‘녹색’, ‘헬스케어’, ‘인프라’ ,‘역량’ 등 키워드가 상호 

연관한다. 이를 통해, ‘에너지 및 환경 산업, 헬스케어 산업 등을 포함한 미래 유망 

신산업을 발굴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미래 유망 신산업 발굴 및 기술 융합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재양성 및 

혁신주체 간 기술협력을 바탕으로 역동적인 혁신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정책 주장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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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9> 박근혜 정부 전반기 키워드 네트워크 Community 2

이를 바탕으로, 해당 하위 커뮤니티에서는 ‘글로벌 수준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고도화 및 미래지향적 혁신역량 강화’가 주요 정책 기조이며, 이를 위해 ‘인재 

육성 및 융합을 통한 미래 혁신과 신사업 고도화’를 주요 정책의제 중 하나로 

설정하였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세 번째 커뮤니티는 ‘수요’, ‘국제협력’, ‘경쟁력’, ‘연구’, ‘시스템’, ‘선진국’, ‘확산’, 

‘삶’과 같은 키워드가 맥락적 군집을 형성하는 데서 주요 역할을 한다(<그림 2-40> 

참고). 그중에서 ‘수요’라는 키워드가 이전과는 달리 커뮤니티 내 핵심 키워드로 등장

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요’ 키워드는 ‘우주개발’, ‘인공위성’, ‘우주

산업’, ‘우주감시’ 등을 포함한 항공우주 산업 관련 키워드와 ‘안보’, ‘방호’ 등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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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안전산업 등에서 수요를 발굴하고 수요와 연계한 연구를 전략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정책적 기조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술개발에서 ‘선진국’과 ‘국제협력’을 강화함

으로써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요 연계형 연구지원을 위해 표준체계, R&D 

기획 및 기술협력을 포함한 R&D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주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하위 커뮤니티 내 구체적인 정책 기조를 요약하면 ‘수요 발굴 

및 수요 연계형 연구를 바탕으로 한 국제협력 및 국가경쟁력 강화’로 정리할 수 있다.

<그림 2-40> 박근혜 정부 전반기 키워드 네트워크 Community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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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 박근혜 정부 전반기 키워드 네트워크 Community 4

네 번째 커뮤니티의 경우에는 ‘창의’, ‘지속’, ‘사업화’, ‘생태계’, ‘일자리’, ‘과학기술’, 

‘건강’, ‘중소기업’과 같은 키워드들이 중요 키워드로 등장한다(<그림 2-41> 참고). 

특히, ‘창의’를 미래사회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바라본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창의’와 ‘융합인재’, ‘교육’, ‘학습’ 등 키워드가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창의’와 ‘생태계’, ‘창업’, ‘중소기업’ 및 ‘기술창업’ 등 키워드가 인접한 거리 

내 상호연관되어 있다. 더불어, ‘과학기술’, ‘사업화’, ‘과학문화’, ‘창업주체별’, 

‘평가체계’, ‘기초연구’ 등 키워드가 인접한 거리에서 상호연관된 키워드로 등장한다. 

이를 바탕으로, ‘창의성을 창출하기 위해 융합인재를 양성할 필요가 있으며, 건전한 

과학기술 생태계를 조성함과 동시에 과학기술 하부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관심사를 유추할 수 있다. 구체적인 정책 기조를 요약하면 ‘창의적인 융합인재 

양성 및 지속적 사업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과학기술을 활용한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생태계 조성’으로 유추한다. 특히 지속적 지원을 통한 미래 창의적 

과학기술 생태계를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주장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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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2> 박근혜 정부 전반기 키워드 네트워크 Community 5

다섯 번째 커뮤니티는 ‘기반’, ‘맞춤형’, ‘기술’, ‘거버넌스’, ‘성장동력’, ‘체계적’, 

‘성장’, ‘기획역량’, ‘콘텐츠’, ‘내실화’ 등 키워드가 맥락적 군집을 형성하는 데서 주요 

역할을 한다(<그림 2-42> 참고). ‘콘텐츠’ 키워드는 이전 정부 시기와 비교하였을 때, 

새롭게 등장한 키워드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 시기 추진한 창조경제 활성화에서 콘텐츠 

산업이 강조된 상황을 시사한다. 특히, ‘지역밀착형’으로 ‘콘텐츠’ 산업이 ‘특성화’되어 

발전하기 위해서 ‘맞춤형’ 지원기반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 내용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커뮤니티에서는 이전 정부시기에서 식별되지 않았던 ‘거버넌스’ 

키워드가 새로이 등장했는데 이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과학기술 정책 설계 및 수행을 

책임질 조직, 거버넌스 형성에 주목하는 정책적 흐름이 존재했다고 해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 기조를 요약하면 ‘맞춤형 거버넌스 및 조직 구축을 통한 

성장동력 기반 마련’이다. 이를 통해 올바른 국가적 성장동력이나 신기술, 과학기술 

문화 등을 성공시켜 많은 기술발전 성과를 창출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여기에서는 전략적으로 ‘콘텐츠’ 산업의 잠재적 역할에 주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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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3> 박근혜 정부 전반기 키워드 네트워크 Community 6

여섯 번째 커뮤니티는 ‘시장’, ‘인문’, ‘미래유망’, ‘문제해결’, ‘중점기술’, ‘정보’, 

‘빅데이터’ 등과 같은 키워드가 커뮤니티 내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그림 2-43> 참고). 

여섯 번째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키워드들은 이전 정부에서 관찰할 수 없었던 기술 분야 

키워드들이 나타난다(예, ‘빅데이터’, ‘인문’, ‘문제해결’, ‘통계’ 등). 이는 박근혜 

정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이전 정부와 새로운 색채를 내기 위한 정책 설계 흐름을 

대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인문’이나 ‘빅테이터’라는 키워드를 보면 기존의 지식과 

새로운 지식을 융합을 바탕으로, 국가적 발전을 이룩하고자 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 기조를 요약하면 ‘인문학적 지식 및 미래유망 기술 

융합을 통한 문제해결 역량 증진’ 및 ‘빅데이터 등과 같은 핵심기술 개발을 통한 

미래유망 산업발전 및 시장창출’로 유추할 수 있다.

이어서, 박근혜 정부 후반기의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과 관련한 키워드 네트워크 

지도는 <그림 2-44>와 같이 나타난다. 박근혜 정부 후반기는 각 커뮤니티별로 적어도 

하나 이상의 키워드가 관찰되는 가중치 지수가 약 200이며, 이에 가중치 지수 값이 

200 이상인 키워드를 중요 키워드로 한 박근혜 정부 후반기 중요 키워드 네트워크는 

<그림 2-45>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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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4> 박근혜 정부 후반기 키워드 네트워크 전체 구조

<그림 2-4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박근혜 정부 후반기 중요 키워드 네트워크에서는 

‘글로벌’, ‘체계’, ‘R&D’, ‘인프라’, ‘고도화’, ‘융합’, ‘국민’, ‘혁신’, ‘미래’, ‘사회’, ‘인재’ 

등의 단어들이 중장기계획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같이 

형성된 키워드 네트워크 내 하위 커뮤니티별 가중치 지수 값이 높은 주요 키워드를 

정리하면 [표 2-25]와 같다. [표 2-25]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박근혜 정부 후반기의 경우 

8개의 하위 네트워크가 관찰되었으며, 각 키워드들은 해당 커뮤니티의 주요 가치체계 

및 공유된 맥락정보를 대표한다. 박근혜 정부 후반기에서 관찰된 하위 네트워크는 8개로, 

이는 역대 가장 많은 하위 네트워크 수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 후반기에서 정책 설계가 

다양화 또는 파편화되어 진행하였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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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5> 박근혜 정부 후반기 중요 키워드 네트워크

Community 

No. 
비중(%) 중요 키워드(상위 10개)

1 17.65
R&D, 인프라, 고도화, 융합, 국민,

미래, 도약, 신기술, 기술협력, 성장기반

2 17.09
체계, 사회, 인재, 국제협력, 대응,

역량, 효율, 신뢰, 선진화, 원자력

3 16.53
글로벌, 혁신, 기술, 지속, 확산,

신산업, 기업, 참여, 지원시스템, 시장

4 11.20
산업, 기반, 성장, 일자리, 사회문제,

중소기업, 4차 산업혁명, 네트워크, 변화, 벤처

[표 2-25] 박근혜 정부 후반기 하위 커뮤니티별 중요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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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6> 박근혜 정부 후반기 키워드 네트워크 Community 1

우선 17.65%의 비중을 차지한 첫 번째 하위 커뮤니티의 키워드 네트워크 지도는 

<그림 2-46>과 같다. 해당 네트워크 지도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R&D’, ‘인프라’, 

‘고도화’, ‘융합’, ‘국민’, ‘미래’ 등의 키워드가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키워드들은 중장기계획의 구성 문맥에서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이며, 이들이 맥락적으로 

군집을 형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함을 의미한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커뮤니티 

내 주요 정책의제 및 정책적 목표를 파악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첨단 및 융합 

신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해 핵심 성장기반을 확보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기술개발 

인프라의 선진·고도화 및 기술협력를 통해 혁신체제의 도약을 이루겠다’는 정책 기조를 

Community 

No. 
비중(%) 중요 키워드(상위 10개)

5 10.92
동력, 의료, 관리, 전략, 이동체,

지능화, 혁신성장동력, 도시문제, 맞춤형, 서비스

6 10.64
생태계, 창의, 신시장, 개척, 전략적,

안심, 사용후핵연료, 포트폴리오, 상생협력, 도전적

7 8.12
복합, 부응, 친환경, 정부, 전환,

수출, 신소재, 협업, 진출역량, 소재

8 7.84
지속가능, 경쟁력, 만족, 도전형, 과학기술인,

수학, 대학 교육, 대학, 연구, 경력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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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한다. 또한, 이러한 정책 기조를 통한 정책목표를 ‘성장기반의 확보’ 및 ‘미래의 

준비’로 설정한다. 이를 종합하면 박근혜 정부 후반기의 첫 번째 하위 커뮤니티에서는 

미래 성장기반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인프라 및 혁신체계의 

고도화와 기술협력을 이를 위한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림 2-47> 박근혜 정부 후반기 키워드 네트워크 Community 2

박근혜 정부 후반기의 두 번째 커뮤니티에서 제시되는 주요 키워드는 ‘체계’, ‘사회’, 

‘인재’, ‘국제협력’ ‘대응’, ‘역량’, ‘효율’, ‘신뢰’ 등이 있다(<그림 2-47> 참고). 또한, 

‘원자력’, ‘지진’ 등의 키워드 역시 주요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는 ‘원자력안전 및 지진 

예방 등 재난 대비를 위한 대응역량 효율화 및 강화’를 주요한 정책 기조로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국제협력과 인재 육성을 통한 신뢰도 높은 사회 구축을 위한 

체계 및 역량 확보’ 역시 주요한 정책 주장 중 하나임을 엿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재난 

등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을 강조’하는 정책 주장과 ‘신뢰성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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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인재 육성 및 국제협력 강화 강조’를 박근혜 정부 후반기 

과학기술 중장기계획 내에 반영함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 2-48>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박근혜 정부 후반기 주요 키워드 네트워크 중 세 

번째 커뮤니티의 중심어는 ‘글로벌’, ‘혁신’, ‘기술’, ‘지속’, ‘확산’, ‘신산업’, ‘기업’, 

‘참여’ 등이다. 이러한 키워드를 종합해보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신산업 및 

기업’을 육성 및 양성하는 것이 주요한 정책목표 중 하나이며, 이를 위해 ‘기술혁신 및 

신기술의 확산을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주요 정책의제 중 하나로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25]에서 제시한 키워드와 연결지으면 ‘국민생활 및 건강과 

연계된 신산업 및 기업의 육성’이 주요한 정책 주장이며, 이를 통한 ‘국민행복’, ‘편리’, 

‘경제성장’의 추구가 정책목표이다. 또한, 이와 같은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 및 국민 

편익 증대를 실현할 나노 기반 융합기술의 역할에 관련한 키워드와 국민건강 및 

의료기술과 관련한 키워드를 강조한다. 이와 함께, ‘표준’, ‘지원시스템’, ‘사업화’ 등 

키워드가 함께 연계된 R&D 지원 및 관리 시스템의 효율화를 강조한다. 

<그림 2-48> 박근혜 정부 후반기 키워드 네트워크 Community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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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9>는 박근혜 정부 후반기 키워드 네트워크 중 네 번째 커뮤니티를 나타낸다. 

해당 커뮤니티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키워드는 ‘산업’, ‘기반’, ‘성장’, ‘일자리’, 

‘사회문제’, ‘중소기업’, ‘4차 산업혁명’ 등이 있다. 해당 커뮤니티에서 특이한 사항은 

‘4차 산업혁명’ 키워드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에서 그 개념이 사용된 이후 널리 확산된 4차 산업혁명은 

산업 및 경제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을 일컫는 개념으로 널리 

활용한다(신기윤 외, 2020; 여영준 외, 2019). 본 분석에서 우리나라의 정책에서 4차 

산업혁명이 ‘성장’뿐 아니라 ‘일자리’, ‘사회문제’ 등과도 연계하는 개념임을 파악할 수 

있다. 즉, 정책적인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이 경제성장뿐 아니라 고용, 삶 등의 

사회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표 2-25]의 키워드와 종합해보면, 

네 번째 커뮤니티에서의 주요 정책 내용은 ‘중소 및 벤처기업 기반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산업 성장, 일자리 문제 해소 및 사회문제 해결’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림 2-49> 박근혜 정부 후반기 키워드 네트워크 Community 4

박근혜 정부 후반기 키워드 네트워크의 다섯 번째 커뮤니티에서 나타나는 주요 키워드는 

‘동력’, ‘의료’, ‘관리’, ‘전략’, ‘이동체’, ‘지능화’, ‘혁신성장동력’ 등이다(<그림 2-50> 

참고). 해당 네트워크를 통해서 박근혜 정부 후반기에 혁신성장동력으로 바라보았던 주요 

산업 또는 기술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의료산업과 함께, 재생에너지, 지능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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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체 등이다. 즉, 다섯 번째 네트워크의 주요 정책 기조는 ‘혁신성장동력으로써 의료, 

이동체, 지능화 서비스, 재생에너지 등의 육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또한, 이와 함께 혁

신성장동력 육성을 바탕으로 하여, 도시문제 등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는 데 이바지하겠

다는 정책 기조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50> 박근혜 정부 후반기 키워드 네트워크 Community 5

<그림 2-51>은 박근혜 정부 후반기 키워드 네트워크의 여섯 번째 커뮤니티를 보여주며, 

주요 키워드로 등장하는 단어는 ‘생태계’, ‘창의’, ‘신시장’, ‘개척’, ‘전략적’, ‘안심’, ‘사용후 

핵연료’ 등이다. 이러한 키워드와 [표 2-25]를 종합하여 볼 때 여섯 번째 커뮤니티는 에너지 

관련 정책의 기조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심’, ‘청정’, ‘온실가스’ 

등을 통해 안전하면서도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청정에너지를 육성하고자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용후 핵연료’ 및 전력 ‘포트폴리오’ 역시 에너지 안전 및 공급의 관점에서 

주요하게 활용하는 개념이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 기조를 요약하면 ‘안전하고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청정에너지의 전략적 사용을 통한 창의 기반 신시장 개척’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표 2-25]에서 알 수 있듯 여섯 번째 커뮤니티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단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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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시장’, ‘부가가치’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정·안전 에너지에 대한 강조를 바탕으로 해당 

기술에 의한 경제성장 및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그림 2-51> 박근혜 정부 후반기 키워드 네트워크 Community 6

박근혜 정부의 후반기 키워드 네트워크 중 일곱 번째 커뮤니티는 <그림 2-52>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커뮤니티의 주요 키워드는 ‘복합’, ‘부응’, ‘친환경’, ‘전환’, 

‘수출’, ‘신소재’ 등이다. 이러한 키워드는 주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 

중장기계획의 주요 관심 분야를 보여준다. [표 2-25]의 키워드와 종합해보면 ‘복합 및 

신소재 활용을 통한 공정 전환’이 박근혜 정부 후반기 주요 수출 경쟁력 강화 정책 

기조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정책목표를 통해 전 세계적인 ‘친환경 전환에 대한 

강조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던 것 역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해당 하위 커뮤니티에서는 친환경 소재 개발을 바탕으로 가치사슬 및 

생산체계 변화를 도모하겠다는 정책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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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2> 박근혜 정부 후반기 키워드 네트워크 Community 7

<그림 2-53> 박근혜 정부 후반기 키워드 네트워크 Community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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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그림 2-53>에 나타난 여덟 번째 커뮤니티의 주요 키워드를 살펴보면 ‘지속가능’, 

‘경쟁력’, ‘만족’, ‘도전형’, ‘과학기술인’, ‘수학’, ‘대학’, ‘대학 교육’ 등이 나타난다. 이는 

해당 커뮤니티가 과학기술 및 이공계 인력 교육 및 양성과 관련한 정책 커뮤니티임을 

나타낸다. [표 2-25]의 키워드와 종합하여 구체적인 정책목표 및 주장을 살펴보면 ‘해외 

우수 인재의 유치 및 과학기술 인재 교육을 통한 도전적이며 경쟁력 있는 과학기술인 

양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상, 박근혜 정부 시기 전반기 및 후반기의 주요 키워드 

네트워크를 살펴보았으며, 식별된 하위 네트워크를 재구조화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주요 

군집 별 정책의제 및 주장을 [표 2-26] 및 [표 2-27]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2-26] 박근혜 정부 전반기 하위 커뮤니티별 주요 정책의제 정리

Community 

No. 
구분 주요 정책의제 및 주장 비중(%)

1

과학기술의 역할 

재정립
● 국민 행복 증진 및 다양한 사회적 문제 대응을 추구하기 

위한 과학기술 부문 전환 필요

● 기술 수준 증대 및 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R&D 투자 효율성 강화

22.51
R&D 투자 

및 관리 효율화

2

과학기술 글로벌화 ● 글로벌 수준의 기술경쟁력 확보하기 위한 R&D 고도화 및 

미래지향적 혁신역량 강화

● 에너지 및 환경 산업, 헬스케어 산업 등 포함한 미래 유망 

신산업 발굴 및 관련 인프라 구축이 필요

20.68미래사회 변화 

대응

3

전략적 기술 및 

방향설정
● 수요 발굴 및 수요 연계형 연구를 바탕으로 한 국제협력 및 

국가경쟁력 강화

● 선진국 연구 시스템 확산을 통한 경쟁력 강화

19.63
R&D 투자 

및 관리 효율화

4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활용 ● 창의적인 융합인재 양성 및 지속적 사업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과학기술을 활용한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생태계 조성
17.80

산업혁신 생태계 

조성

5

전략적 기술 및 

방향설정 ● 콘텐츠 산업 발전 바탕으로 한 지역 특성화

● 맞춤형 거버넌스 및 조직 구축을 통한 성장동력 기반 마련
12.30

연구개발 인프라 

전략적 활용

6
전략적 기술 및 

방향 설정

● 인문학적 지식 및 미래 유망 기술을 융합하여 문제 해결

● 빅데이터 등과 같은 핵심 기술개발로 과학기술 선도국 건설
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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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7] 박근혜 정부 후반기 하위 커뮤니티별 주요 정책의제 정리

Community 

No. 
구분 주요 정책의제 및 주장 비중(%)

1

전략적 기술 및 방향 

설정 ● 첨단 및 융합 신기술의 연구개발 강조

● 핵심 성장기반의 확보 및 혁신체제 도약의 필요성 강조
17.65

연구개발 인프라 

전략적 활용

2
과학기술의 역할 

재정립

● 재난 대비를 위한 대응 역량의 강화 강조

● 사회의 신뢰도 구축을 위한 역량 확보 강조
17.09

3

과학기술 글로벌화
●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갖춘 신산업 및 기업 육성 강조

● 이를 통한 국민 행복, 편리성, 경제성장 추구 강조
16.53전략적 기술 및 

산업설정

4

미래사회 변화 대응 ● 중소 및 벤처기업을 통한 4차 산업혁명 강조

●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성장, 일자리 문제 해소 및 사회문

제 해결 강조

11.20과학기술의 역할 

재정립

5
전략적 기술 및 

산업설정

● 의료, 지능화 서비스, 이동체, 재생에너지 등을 혁신성장

동력으로 강조
10.92

6

과학기술의 역할 

재정립
● 안전 및 청정에너지 강조

● 에너지 기반 신시장 개척 및 성장 강조
10.64

산업혁신 생태계 조성

7 산업혁신 생태계 조성
● 복합 및 신소재 활용을 통한 공정 전환 강조

● 글로벌 친환경 전환에 부응
8.12

8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활용

● 해외 우수인재 유치 및 대학 교육으로 경쟁력 있는 과학

기술인 양성
7.84

3) 문재인 정부 시기 키워드 네트워크 군집분석

문재인 정부 전반기 시기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의 키워드 네트워크 지도를 

그리면 <그림 2-54>와 같이 나타난다. 문재인 정부는 각 커뮤니티별로 적어도 하나 

이상의 키워드가 관찰되는 가중치 지수는 약 350이다. 이는 분석 대상 정권 시기 중 

가장 높은 기준치인데, 이는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 부문 키워드 네트워크는 이전 

정부 및 정권 시기보다 더욱 복잡하고 밀도 높게 연결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가중치 지수 값이 350 이상인 키워드들만 필터링하여 중요 키워드들로 문재인 정부 

키워드 네트워크를 요약하여 그리면 <그림 2-5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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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4> 문재인 정부 전반기 키워드 네트워크 전체 구조

[표 2-28] 문재인 정부 전반기 하위 커뮤니티별 중요 키워드

Community 

No. 
비중(%) 중요 키워드(상위 10개)

1 27.10
R&D, 글로벌, 인재, 4차 산업혁명, 성과,

개편, 연계, 연구, 관리, 정부

2 23.87
혁신, 기반, 체계, 생태계, 융합, 

기술협력, 국민, 신산업, 도전적, 삶

3 13.87
경쟁력, 기술, 산업, 만족, 경제,

초연결, 친환경, 사람, 예방, 친환경

4 12.26
환경, 기술개발, 대학, 시장, 인공지능,

서비스, 축적, 복합, 전문인력, 국민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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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5> 문재인 정부 전반기 중요 키워드 네트워크

문재인 정부 키워드 네트워크에서는 ‘혁신’, ‘기반’, ‘R&D’, ‘글로벌’, ‘체계’, 

‘생태계’, ‘인재’ 등과 같은 키워드들이 해당 기간 중장기계획 설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같이 형성된 키워드 네트워크 내에서 하위 커뮤니티별 가중치 지수 

값이 높은 상위 키워드를 [표 2-28]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해당 키워드들은 각 

커뮤니티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이며 해당 커뮤니티의 주요 가치체계 및 

공유된 맥락적 정보를 대변하는 키워드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Community 

No. 
비중(%) 중요 키워드(상위 10개)

5 11.94
미래, 플랫폼, 신기술, 전략적, 인프라,

공유, 빅데이터, 실증, 분산형, 에너지

6 10.97
지속, 도전형, 효율, 다양성, 집중, 

사업화, 일자리, 핵심기술, 고도화, 지원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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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문재인 정부 전반기 키워드 네트워크 내 첫 번째 하위 커뮤니티는 <그림 

2-56>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해당 네트워크 지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첫 번째 

하위 커뮤니티 내 ‘R&D’, ‘글로벌’, ‘인재’, ‘4차 산업혁명’, ‘성과’, ‘개편’, ‘연계’, 

‘연구’, ‘대응’ 등 키워드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중장기계획 구성 문맥에서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이며, 해당 키워드들이 맥락적 군집을 형성하는 데 주요 역할을 

함을 시사한다. [표 2-28]과 <그림 2-56>에 나타난 주요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커뮤니티 내 주요 정책의제 및 정책적 목표를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 ‘글로벌 수준의 

4차 산업혁명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R&D 체계와 인재 양성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는 정책목표와 ‘R&D 기반 글로벌 산업기술 역량 확보를 위해 정부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추론할 수 있다. 

<그림 2-56> 문재인 정부 전반기 키워드 네트워크 Community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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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부’ 키워드가 해당 커뮤니티 내 핵심적인 키워드로 역할하는데, ‘R&D’, ‘개편’, 

‘4차 산업혁명’, ‘투자’, ‘연구’, ‘중소기업’, ‘창업’ 등 키워드와 연결성이 높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주요 핵심 기술역량 확보를 위해 정부는 기존 R&D 프로세스 및 R&D 

지원·추진·관리체제를 혁신하고, 민간의 기술사업화 및 신속한 시장 창출을 이뤄내겠다는 

정부 정책 기조를 시사한다. 더불어, 정부는 민간의 혁신역량 및 기술기반 시장 창출 

역량을 극대화하도록 시장 환경 및 R&D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조력자로서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 키워드가 이전 정부 후반기에는 다소 작은 규모의 

커뮤니티에 포함된 키워드였지만, 문재인 정부 시기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커뮤니티에 

포함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를 해당 시기 핵심적 

키워드 및 의제로 다루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2-57> 문재인 정부 전반기 키워드 네트워크 Community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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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커뮤니티는 ‘혁신’, ‘기반’, ‘체계’, ‘생태계’, ‘융합’, ‘기술협력’, ‘신사업’, ‘도전적’, 

‘사회문제’, ‘해결’, ‘삶’ 등 키워드가 중요 키워드로 등장한다(<그림 2-57> 참고). 이는 

기존의 경제성장에 집중하는 산업경제 관점의 과학기술 개발을 넘어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해결을 바탕으로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도전적 연구지원과 산업생태계 재편’을 목표로 

한 정책 기조 변화를 시사한다. 이는 ‘경제성장’과 ‘사회이슈’ 간 단절 현상을 

극복하겠다는 정책목표를 의미한다. 특히, ‘산업 간 경계를 뛰어넘는 ‘융합’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하여, ‘쾌적’, ‘건강’, ’행복’, ’안심‘ 등 국민 삶의 질적 제고를 목표로 한 사회적 

난제 해결에 과학기술이 기여하도록 R&D 체계를 재편’하고, 혁신 주체 간 기술협력이 

원활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주장이 나타난다. 

더불어, ‘융합기술 기반 신산업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도전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정책 내용 역시 포함한다. 이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문재인 정부 전반기 두 번째 

커뮤니티에서는 ‘과학기술을 산업육성과 사회적 문제해결을 동시에 이룩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생태계를 재구축하겠다’는 정부 정책 기조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58> 문재인 정부 키워드 네트워크 Community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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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커뮤니티의 경우에는 ‘경쟁력’, ‘기술’, ‘산업’, ‘만족’, ‘경제’, ‘초연결’, ‘친환경’, 

‘사람’, ‘예방’, ‘친환경’ 등 키워드가 군집화에서 중요한 키워드이다(<그림 2-58> 참고). 

이전 정권 시기와 비교하였을 때 ‘만족’, ‘초연결’ 등 키워드가 새로이 등장하였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학기술 정책의 목적을 기술 간 초연결을 기반으로 경제와 국민 

만족과 연결하고자 한 정책적 흐름이 존재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전략적으로 ‘융합

기술’, ‘재해’, ‘건설기술’, ‘건설’, ‘지능화’ 등의 키워드가 함께 연관된 스마트 안전 부문과 

‘자율주행’, ‘국토교통’, ‘지능화’ 등의 키워드가 함께 연관된 스마트 교통 부문과 ‘지능화’, 

‘친환경’, ‘환경산업’, ‘환경기술’, ‘환경서비스’ 등의 키워드가 함께 연관된 스마트 환경 

부문 및 ‘의료’ 및 ‘건강수명’ 등 키워드가 포함된 의료산업 부문 등 사회문제 해결 기반 

신성장동력 부문의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사회 및 공공분야 혁신을 바탕으로 한 ‘국가

경쟁력’ 및 공공이익 창출 등을 이룩하겠다는 정책적 목표가 드러난다. 특히, 해당 하위 

커뮤니티에서는 앞서 살펴본 두 번째 커뮤니티 내 ‘과학기술을 산업육성과 사회적 문제

해결을 동시에 이룩하는 데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재구축하겠다’는 정부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는 전략적 산업 및 기술 부문을 구체화하여 제시한다.

네 번째 커뮤니티는 ‘환경’, ‘기술개발’, ‘대학’, ‘시장’, ‘인공지능’, ‘서비스’, ‘축적’, ‘복합’, 

‘전문인력’, ‘국민생활’, ‘사업체계’ 등 키워드가 중심이다(<그림 2-59> 참고). 해당 하위 

커뮤니티에서는 기술 및 산업적 부문으로서 재난재해 대응 부문의 잠재적 역할을 강조

한다. 특히, <그림 2-59>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키워드 네트워크 내 ‘재난피해’, ‘재난

안전’, ‘신종재난’, ‘재난안전기술’, ‘국민안전’ 등과 같은 키워드가 함께 연관되어 등장

한다. 이는, ‘국민 삶을 위협하는 요소로서 재난 및 신종재난(재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선제 대응 역량을 구축하는 데 있어 과학기술의 역할을 강조’함을 시사한다. ‘재난

(재해)와 안보에 강한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교통, 복지, 국방 분야 등에서 대학을 중심

으로 기초원천기술을 축적하고, 출연연 및 기업 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하는 정책 주장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재난 및 재해 대응

(대비) 기술개발 및 서비스 혁신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 및 로봇 등 지능형 기술개발을 

강조한다. 여기에서도 앞서 살펴본 두 번째 커뮤니티 내 ‘과학기술을 산업육성과 사회적 

문제해결을 동시에 이룩하는 데 적극 활용하도록 생태계를 재구축하겠다’는 정부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는 전략적 산업 및 기술 부문이 ‘재난 및 재해 대응’ 부문으로 구체화하여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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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9> 문재인 정부 키워드 네트워크 Community 4

다섯 번째 커뮤니티의 경우에는 ‘미래’, ‘플랫폼’, ‘신기술’, ‘전략적’, ‘인프라’, ‘공유’, 

‘데이터’, ‘실증’, ‘분산형’, ‘에너지’, ‘에너지 전환’ 등 키워드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공유라는 키워드가 새로이 등장했다(<그림 2-60> 참고). 해당 하위 커뮤니티에서는 

빅데이터 및 지능화 기술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로서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 부문의 잠재적 역할을 강조한다. 특히, ‘미래지향적 에너지 전환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에너지 공급 및 수요 부문 정보 분석 

인프라(‘플랫폼’)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분산형 에너지 기술혁신 및 



 ∙∙∙ 제2장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제3절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의 진화과정 분석   123

에너지 전환을 이뤄내겠다’는 정책 내용이 세부적으로 나타난다. 이에, 해당 

커뮤니티에서는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등 디지털전환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전략적으로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기술 부문의 혁신을 유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전반기의 정책 기조 및 정책 주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60> 문재인 정부 키워드 네트워크 Community 5

여섯 번째 커뮤니티는 ‘지속’, ‘도전형’, ‘효율’, ‘다양성’, ‘집중’, ‘사업화’, ‘일자리’, 

‘핵심기술’, ‘고도화’, ‘지원시스템’ 등 키워드가 하위 커뮤니티 내에 키워드 관계에서 

중심성 높은 노드로 역할을 하며, 의미형성에 영향을 준다(<그림 2-61> 참고). 또한, 

세부 기술 및 산업 부문으로서 ‘우주개발’, ‘우주’, ‘우주기술’, ‘인공위성’, ‘국가위성’, 

‘우주감시’, ‘우주산업’ 등 항공우주 산업 관련 키워드들이 함께 연관되어 등장한다. [표 

2-28]과 <그림 2-61>에 나타난 주요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커뮤니티 내 주요 

정책의제 및 정책적 목표를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 ‘도전적인 항공우주 산업 

기술개발로 산업 및 서비스 고도화 및 일자리 창출을 이뤄낼 필요가 있다’는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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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 개발 생태계 내 다양한 혁신 주체들의 역량 강화를 이뤄내고, R&D 

지원시스템을 혁신하여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정책 

기조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61> 문재인 정부 키워드 네트워크 Community 6

문재인 정부 전반기 시기 과학기술 부문 키워드 네트워크 내 하위 커뮤니티별 

정책의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과학기술 발전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겠다는 주요 정책 기조가 이전 정권과 

비교하였을 때 증가하였다.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내 수요와의 연계를 바탕으로 

정책 통합성을 추구하는 흐름을 읽을 수 있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주목하여, 

지능형 기술을 바탕으로 스마트 교통, 스마트 안전, 스마트 의료, 스마트 에너지 전환, 

항공우주 산업 등 전략적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 기조를 읽을 수 있었다. 

과학기술 정책의 통합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지만,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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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산업을 하향식으로 선정하여 제시하고자 하는 경로 의존성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이상, 문재인 정부 전반기 주요 키워드 네트워크 내 식별된 하위 네트워크를 

재구조화하여, 주요 군집별 정책의제 및 주장을 [표 2-29]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2-29] 문재인 정부 전반기 하위 커뮤니티별 주요 정책의제 정리

Community 

No. 
구분 주요 정책의제 및 주장 비중(%)

1

정부와 민간 부문 

역할 재정립

● 글로벌 수준의 4차 산업혁명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R&D 및 인재 양성 체계 개편 강조

● R&D 기반 글로벌 산업기술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 

역할 재검토

27.10
전략적 기술 및 

산업설정

2

과학기술의 역할 

재정립 ● 다양한 사회적 문제해결 바탕으로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도전적 연구지원 및 산업생태계 재편 강조
23.87

산업혁신 생태계 

조성

3

과학기술의 역할 

재정립 ● 초연결 기반 지능화 기술로, 스마트 안전, 스마트 교통, 

스마트 의료 등 산업 발전 및 국민 삶 변화 강조
13.87

전략적 기술 및 

산업설정

4

미래사회 변화 대응 ● 국민 삶 위협하는 요소로 재난 및 신종재난(재해)의 심각

성 인지

● 선제 대응 역량 구축하는 데서 과학기술 역할 강조

12.26과학기술의 역할 

재정립

5

미래사회 변화 대응
● 미래지향적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 위해 빅데이터 및 

지능화 기술과의 연계 강조
11.94전략적 기술 및 

산업설정

6

R&D 투자 

및 관리 효율화
● 도전적 항공우주 산업 기술개발로 산업 및 서비스 고도화 

및 일자리 창출 강조

● 해당 산업 성장 지원을 위한 R&D 지원체계 개편 강조

10.97
전략적 기술 및 

산업설정

이상, 본 세부 절에서는 중장기계획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주요 결과를 제시하고, 각 

정권이 강조하는 과학기술 부문 주요 키워드의 빈도수 파악을 넘어, 텍스트 내 특정 

키워드와 다른 키워드 간 관계를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특히, 키워드들이 어떤 

패턴으로 관계를 맺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해당 분석을 통해, 특정 시기 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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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에 공유된 사회적 인식구조 파악을 시도하였다. 키워드 네트워크 내 커뮤니티 형성 

구조가 시사하는 맥락적 군집을 식별하고, 해당 군집 내 영향력 있는 키워드를 

파악함으로써, 해당 하위 커뮤니티 내 키워드 간 관계 속에 어떠한 정책의제 및 정책적 

목표가 반영되었는지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이명박 정부 전반기 키워드 네트워크에서는 ‘글로벌’, ‘혁신’, ‘고도화’, 

‘성장동력’, ‘R&D’, ‘인프라’, ‘지속(가능)’, ‘선진국’, ‘일자리’, ‘중소기업’, ‘융합’, 

‘연구’ 등 키워드들이 중장기계획 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키워드임을 확인하였다. 

이명박 정부 후반기 키워드 네트워크에서는 ‘글로벌’, ‘미래’, ‘기반’, ‘국민’, ‘R&D’, 

‘인프라’, ‘기술’, ‘확산’, ‘지속(가능)’, ‘선진화’, ‘인재’ 등 키워드들이 중장기계획 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키워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박근혜 정부 전반기 중요 

키워드 네트워크에서는 ‘글로벌’, ‘R&D’, ‘미래’, ‘융합’, ‘인재’, ‘창의’, ‘혁신’, ‘역량’, 

‘고도화’, ‘지속’ 등과 같은 키워드들이 해당 기간의 중장기계획 설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박근혜 정부 후반기 중요 키워드 네트워크에서는 ‘글로벌’, 

‘체계’, ‘R&D’, ‘인프라’, ‘고도화’, ‘융합’, ‘국민’, ‘혁신’, ‘미래’, ‘사회’, ‘인재’ 등의 

단어들이 중장기계획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문재인 정부 키워드 

네트워크에서는 ‘혁신’, ‘기반’, ‘R&D’, ‘글로벌’, ‘체계’, ‘생태계’, ‘인재’ 등과 같은 

키워드들이 해당 기간 중장기계획 설계 및 맥락적 인식 형성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주요 정책의제 및 정책 내용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정권이 변동함에 따라, 

과학기술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내용으로 점차 

변해왔다. 특히,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기술 공급 중심이 아닌, 수요 및 사회문제 해결 

중심의 과학기술 혁신체제로의 전환을 꾀하고자 한 정책적 시도를 확인하였다. 특히, 

이명박 및 박근혜 정권 전반기 시기에서는 연구개발 인프라의 전략적 활용, R&D 투자 

및 관리의 효율화 등을 바탕으로 기술개발 성과가 경제성장 및 산업 발전으로 이어지는 

과정 내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내용을 다수 형성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문재인 정권에 이르면서, 산업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정책 내용을 포함하며 키워드 커뮤니티의 주요 맥락적 군집 형성이 진화해나감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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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기별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키워드 진화패턴 분석

본 장에서는 중장기계획을 구성하는 주요 키워드들이 어떻게 진화하였는지 분석하기 

위해서 중장기계획 키워드 계통도를 구축하였다. 키워드 계통도를 구축하는 방법은 1) 각 

정부 시기별 커뮤니티들을 키워드의 집합으로 바라보며, 2) 특정 시기의 커뮤니티와 

가장 자카드 유사도가 높은 이전 정부와 이후 정부 키워드 커뮤니티를 선조-후손 

관계로 설정하여 연결함으로써 완성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구축한 이명박 정부 시기 

전반기부터 문재인 정부 전반기까지의 중장기계획 키워드 진화계통도는 <그림 2-6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제시된 그림 내 상자의 크기는 키워드 네트워크 내 하위 

커뮤니티 규모를 나타내며, 상자 내부 키워드는 해당 하위 커뮤니티에서 중요성이 상위 

5위 이내인 키워드를 나타낸다. 또한, 붉은색으로 표기한 키워드는 상위 5개 키워드 중 

중요 키워드를 표기한 것이다. 

중장기계획의 진화계통도를 관찰하면, 파란색, 붉은색, 초록색의 3가지 큰 진화 

흐름과 나머지 노란색, 보라색, 주황색 3가지 세부적인 진화 흐름을 관찰할 수 있다. 

파란색의 진화 흐름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정부의 ‘혁신’, ‘R&D’, ‘고도화’, ‘성장동력’, 

‘기술’ 등 키워드가 포함된 하위 커뮤니티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전체 기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진화 흐름이다. 파란색 진화 흐름은 대부분 기간에서 ‘기술’, ‘R&D’, 

‘산업’과 같은 키워드들의 등장과 함께 지속함을 확인할 수 있다. 정권에 

상관없이 과학기술 정책의 기본적 역할인 기술개발, R&D, 산업 발전 지원과 같은 정책 

내용을 꾸준히 중요하게 다루어 왔다. 파란색으로 표시한 키워드 커뮤니티의 진화 

패턴을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이명박 정부 전반기 시기에 ‘혁신’, ‘R&D’, 

‘고도화’, ‘성장동력’ 및 ‘기술’ 등 중요 키워드가 포함된 커뮤니티(Community 1)가 

분화하고, 이명박 정부 후반기에서는 ‘R&D’, ‘인프라’, ‘기술’ 등 키워드를 포함한 

커뮤니티(Community 1)가 다음 박근혜 정권 키워드 커뮤니티 형성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를 통해, 이명박 정부 시기 전략적 기술 및 산업 부문을 설정하면서 동시에 

연구개발 인프라의 전략적 활용과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시도한 주요 정책 

내용이 다음 정권 키워드 커뮤니티 형성으로 이어져 나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시기 키워드 커뮤니티 Community 1은 박근혜 정부 전반기 

키워드 커뮤니티 Community 2, Community 4, Community 5로 분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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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해당 커뮤니티는 ‘에너지 및 환경산업, 헬스케어 산업 등 

포함한 미래 유망 신산업 발굴 및 관련 인프라 구축 필요’(Community 2), ‘창의적인 

융합인재 양성 및 지속적 사업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Community 4), 그리고 ‘맞춤형 

거버넌스 및 조직 구축을 통한 성장동력 기반 마련’(Community 5) 등의 정책 주장 및 

내용이 포함된 커뮤니티이다. 

 

<그림 2-62>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키워드 진화계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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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전반기 시기 ‘창의적인 융합인재 양성 및 지속적 사업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 내용이 포함된 Community 4는 후반기 Community 3(‘글로벌’, ‘혁신’, 

‘기술’ 등 키워드 포함), Community 4(‘산업’, ‘기반’, ‘성장’ 등 키워드 포함), 

Community 6(‘생태계’, ‘창의’, ‘신시장’ 등 키워드 포함), 그리고 Community 

8(‘지속가능’, ‘경쟁력’, ‘만족’ 등 키워드 포함)로 분화하여 진화했다. 즉, 박근혜 정부 

전반기 Community 4에 포함된 ‘과학기술 인재양성과 활용 및 산업혁신 생태계 

조성’과 관련한 주요 정책 주장이 분화하여 후반기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내 하위 

맥락적 군집을 구성하였다.

박근혜 정부 후반기 키워드 커뮤니티 Community 3과 Community 4는 각각 문재인 

정부 전반기 키워드 커뮤니티 Community 4(‘환경’, ‘기술개발’, ‘대학’ 등 키워드 

포함)와 Community 6(‘지속’, ‘도전형’, ‘효율’ 등 키워드 포함), Community 1(‘R&D’, 

‘글로벌’, ‘인재’ 등 키워드 포함)과 Community 3(‘경쟁력’, ‘기술’, ‘산업’ 등 키워드 

포함)로 분화하여 진화한다. 구체적으로, 박근혜 정부 후반기 커뮤니티 Community 

3은 ‘글로벌’, ‘혁신’, ‘기술’ 등 키워드를 포함하며,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갖춘 신사업 

및 기업 육성’을 강조한다. 해당 커뮤니티는 문재인 정권 전반기 ‘국민 삶을 위협하는 

요소로서 재난 및 신종재난(재해) 인지 및 대응 역량 강화’를 강조하는 Community 

4와 ‘도전적 산업 기술개발로 산업 및 서비스 고도화 및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는 

Community 6로 분화하여 진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박근혜 정부 후반기 Community 4는 ‘산업’, ‘기반’, ‘성장’ 등 키워드를 

포함하며 ‘중소 및 벤처기업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실현’을 강조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성장 및 사회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해당 커뮤니티는 문재인 정권 전반기 

시기 ‘글로벌 수준 4차 산업혁명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R&D 및 인재 양성 체계 

개편’을 강조하는 Commnity 1과 ‘초연결 기반 지능화 기술로, 스마트 안전, 스마트 

교통, 스마트 의료 등 산업을 발전시키고 국민 삶을 변화’를 강조하는 Community 3으로 

분화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 언급한 바와 같이,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키워드 진화계통도 내에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전략적 산업 및 기술 부문을 설정하고, 지원 및 인프라 구축을 

포함한 정책 내용을 주로 다룬다. 또한, 기술경쟁력 확보 및 산업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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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활용 측면 혁신을 강조하는 정책 주장을 포함한다. 

이같이 과학기술 정책의 기본적인 역할인 R&D, 기술 및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 

내용이 시기별로 분화하여 다양하게 형성됨을 이해할 수 있다. 

초록색 그룹은 파란색 그룹의 주된 과학기술 정책 진화패턴과 구분되며 ‘미래’, 

‘일자리’, ‘수요’, ‘복합’, ‘연구’, ‘인프라’, ‘신기술’, ‘플랫폼’ 등과 같은 키워드들을 

중요하게 다루는 과학기술 정책 진화패턴이다. 진화패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 전반기에 Community 2(‘일자리’, ‘연구’, ‘창의’ 등 키워드 포함)와 

Community 3(‘지속가능’, ‘인프라’, ‘선진국’ 등 키워드 포함)가 함께 분화되어 

후반기에 Community 3(‘글로벌’, ‘기반’, ‘국민’ 등 키워드 포함)와 Community 

5(‘미래’, ‘관리체계’, ‘정비’ 등 키워드 포함)로 분화하여 진화한다. 여기에서 이명박 

정부 전반기 ‘일자리 창출 및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창의적 인재 육성 및 기초연구 

R&D 지원’을 강조하는 커뮤니티와 ‘선진국 도약을 위한 지속 가능 인프라 확충’을 

강조한 커뮤니티가 다음 시기 키워드 커뮤니티 분화에 영향을 끼쳤다. 이는 후반기에 

미래지향적 기술개발 및 유망산업 분야 설정으로 이어지며 ‘글로벌 시장 리더십 확보를 

위한 원자력 진흥 및 안전 문화 확산’(Community 3)과 ‘미래 유망기술로서 항공우주 

및 나노기술’(Community 5)에 주목하는 키워드 커뮤니티 형성을 이끈다.

또한, 이명박 정부 후반기에 Community 5는 박근혜 정부 전반기 키워드 커뮤니티 

Community 3(‘수요’, ‘국제협력’, ‘경쟁력’ 등 키워드 포함)과 Community 6(‘시장’, 

‘인문’, ‘미래유망’ 등 키워드 포함)로 분화되어 진화한다. 이는, 이명박 정부 시기 미래 

유망 기술발전을 강조하는 정책 기조가 진화하여 박근혜 정부 전반기 ‘수요 발굴 및 수요 

연계형 연구를 바탕으로 한 국제협력 및 국가경쟁력 강화’(Community 3) 및 ‘인문학적 

지식과 미래 유망 기술 융합을 통한 문제해결력 강화’(Community 6)를 강조하는 정책 

기조로 분화 및 진화하였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전반기 Community 3과 

Community 6은 후반기에 각각 Community 1과 Community 7로 진화한다. 박근혜 

정부 후반기 Community 1과 Community 7은 각각 첨단 및 융합 신기술의 연구개발을 

강조하고, 복합 및 신소재 활용을 통한 공정 전환을 강조하는 정책 내용으로 진화하게 

된다. 이 같은 박근혜 정부 후반기 Community 7은 문재인 정권 전반기 ‘미래’, ‘플랫폼’, 

‘신기술’ 등 키워드가 포함된 Community 5(‘미래지향적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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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빅데이터 및 지능화 기술과의 연계’를 강조)로 진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 언급한 바와 같이, <그림 2-62>에 제시한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키워드 진화

계통도 내 초록색으로 표시한 부분 해당 키워드 커뮤니티의 진화 흐름에서는 ‘미래’ 

키워드가 상대적으로 다수 등장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글로벌’, ‘국민’, ‘기반(인프라)’ 

등 키워드가 꾸준히 중요하게 다룬다. 이를 통해, 해당 부문에 미래지향적인 유망기술 

발굴 및 개발을 강조하는 진화패턴이 있음을 시사하며, 미래지향적 혁신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국제협력 및 인재 양성 등을 강조하는 정책 내용을 포함한다. 즉, 국민의 삶 및 

수요와 연계한 과학기술 정책의 통합성을 강조하는 정책 내용이 진화하여 나타난다.

더불어, <그림 2-62>에 제시된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키워드 진화계통도 내 

붉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파란색으로 표현한 진화 흐름과 공통적인 조상을 가지지만, 

‘에너지’, ‘의료’, ‘사회’, ‘인재’, ‘국민’ 등과 같은 키워드를 중요하게 다루는 

별개의 과학기술 정책 분야로 분기하여 진화한 패턴을 보인다. 해당 진화 흐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 전반기 시기에 Community 1이 진화하여 후반기에 

‘시스템’, ‘산업화’, ‘효율’ 등 키워드가 포함된 Community 6 형성으로 이어짐을 

관찰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 후반기에 Community 6은 재생에너지 및 온실가스 저감 

기술개발 촉진하는 R&D 지원시스템 혁신을 강조하는 정책 내용을 포함한다.

이 같은 이명박 정부 후반기의 Community 6은 박근혜 정부 전반기 시기에 ‘국민 

행복 증진 및 다양한 사회적 문제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전환’을 강조한 

Community 1(‘국민’, ‘효율’, ‘대응’ 등 키워드 포함)로 진화한다. 박근혜 정부 전반기 

Community 1은 후반기가 되자 ‘재난 대비를 위한 대응 역량 강화’를 강조하는 

Community 2와 ‘의료, 지능화 서비스, 이동체, 재생에너지 등을 혁신성장동력으로 

강조’하는 Community 5로 분화하여 진화하였다.

더불어, 박근혜 정부 후반기 시기 Community 5(‘동력’, ‘의료’, ‘관리’ 등 키워드 포함)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해결 바탕으로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도전적 연구지원 및 산업생태계 

형성’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권 전반기 시기 키워드 커뮤니티 Community 2 형성으로 

이어진다. 이처럼, <그림 2-68>에 제시한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키워드 진화계통도 

내에 붉은색으로 표시한 부분에서 해당 키워드 커뮤니티의 진화 흐름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과학기술의 역할을 강조하는 정책 내용을 구체화하여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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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노란색, 보라색, 주황색 그룹의 3가지 세부적인 진화 흐름들은 이명박 

정부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하였지만 이후 정부로 이어지지 못하고 소멸한 정책적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중장기계획 진화계통도에서 관찰할 수 있는 진화적 패턴을 

표로 요약하면 [표 2-30]과 같다. 

[표 2-30] 중장기계획의 진화패턴 해석 및 정리

색깔 진화패턴 주요 내용

파란색
과학기술 정책의 

주된 진화 흐름

● ‘혁신’, ‘R&D’, ‘기술’, ‘산업’, ‘성장’ 등 키워드 포함

● R&D, 기술, 산업에 대한 지원 및 혁신 관련 과학기술 정책의 기본적 

정책 내용 포함

초록색
과학기술 정책의 

미세 진화 흐름

● ‘미래’, ‘지속 가능’, ‘일자리’, ‘수요’, ‘복합’, ‘인프라’ 등 키워드 포함

● 미래지향적 유망기술 발굴 및 개발 강조

● 미래지향적 혁신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국제협력 및 인재 양성 등을 강조

붉은색
과학기술 정책의 

분기 진화

● ‘시스템’, ‘국민’, ‘효율’, ‘대응’, ‘사회’, ‘관리’ 등 키워드 포함

●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과학기술의 역할을 강조하고 

관련 정책 내용 구체화 

노란색

진화 단절된 

과학기술 정책 

키워드 커뮤니티 1

● ‘집중’, ‘관리체계’, ‘선택’, ‘활용 촉진’ 등 키워드 포함

● 이명박 정부에서 주요 정책 어젠다로 다루었지만 추후 주된 정책 흐름

(파란색, 붉은색, 초록색)으로 편입 

보라색

진화 단절된 

과학기술 정책 

키워드 커뮤니티 2

● ‘지역’, ‘융합’, ‘기반’, ‘신산업 창출’ 등 키워드 포함

● 이명박 정부에서 주요 정책 어젠다로 다루었지만 추후 주된 정책 흐름

(파란색, 붉은색, 초록색)으로 편입

주황색

진화 단절된 

과학기술 정책 

키워드 커뮤니티 3

● ‘글로벌’, ‘전략적’, ‘정책’ 등 키워드 포함

● 이명박 정부에서 주요 정책 어젠다로 다루었지만 추후 주된 정책 흐름

(파란색, 붉은색, 초록색)으로 편입

이상 <그림 2-62>와 [표 2-30]을 통해 중장기계획을 구성하는 키워드들의 전반적인 

진화패턴을 확인해보았다. 요약하자면, 과학기술 정책의 기본적인 큰 흐름(파란색)이 

존재하며, 그 흐름과는 다소 차별화되는 세부적인 정책 기조가 2개(붉은색, 초록색)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명박 정부에서 존재했던 주요 정책 흐름이 

이후 정부로는 이어지지 못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노란색, 보라색, 주황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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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과학기술 정책의 기본 목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R&D, 기술 

및 산업 발전 지원’과 관련한 정책 내용은 정권 시기를 거치면서 더욱 다양하게 

분화되어 진화하였다. 이에 반해, ‘미래지향적 유망기술 발굴 및 개발’을 강조하는 진화 

흐름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강조 및 통합성 추구’를 포함한 정책 

내용의 진화적 흐름은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는 양상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를 통해, 

여전히 우리나라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은 공급자(정부) 중심 및 산업경제 관점 

정책 추진에 강한 경로의존성이 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미래지향적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과 과학기술 정책의 통합성 증대를 뒷받침하는 가치체계 

형성 및 인식 공유에는 한계가 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미래 정책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과학기술 기반의 경제성장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해당 커뮤니티 진화 

흐름 내 하위 군집화된 네트워크 커뮤니티의 다양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시기 간 중장기계획을 구성하는 키워드 진화에 불연속성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림 2-63>과 같이 다음 시기 후손 커뮤니티를 형성하지 못하는 선행 

커뮤니티를 붉은색으로 표기하였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커뮤니티가 많으면 많을수록 

두 시기 간의 불연속성은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정량적인 지표로 불연속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소멸률, 생성률이라는 지표를 정의하여 시기 간 불연속성을 

확인해보았다. 소멸률과 생성률이 높다는 것은 두 시기 간의 불연속성이 크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소멸률 

선조시기의전체키워드개수

선조시기에는존재하였으나후손시기에는존재하지않는키워드개수

생성률 

후손시기전체키워드개수

선조시기에존재하지않았으나후손시기에는존재하지않는키워드개수

중장기계획의 시기별 불연속성을 확인한 결과를 정리하면 [표 2-31]과 같다. [표 

2-3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명박 정부 전반기와 이명박 정부 후반기, 박근혜 정부 

전반기와 박근혜 정부 후반기와 같이 동일한 정부 내에서는 소멸하는 커뮤니티의 

개수가 각각 1, 2개로 관찰되지만, 이명박 정부 후반기와 박근혜 정부 전반기, 박근혜 

정부 후반기와 문재인 정부와 같이 정권이 바뀌는 시점에서는 소멸하는 중장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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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가 각각 4개로 늘어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즉, 정권이 바뀌는 시점에는 

정책적 불연속성이 매우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불연속성은 소멸률과 생성률이라는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정권이 바뀌는 두 시점에서 가장 큰 소멸률과 생성률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과학기술 부문 키워드 커뮤니티의 소멸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생성률은 감소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및 정책은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성과 지속성을 갖고 

추진하여야 하지만, 정권 중심으로 단절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여기서 정권 

변동과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 과학기술 정책 기조 및 주요 내용이 단절되고 

변동하는 제도적 한계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키워드 커뮤니티의 소멸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를 통해 정치적인 이유나 정권에 따라 일회성으로 수립되는 

중장기계획이 대체로 수명이 짧으며 이러한 추세가 점차 강화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63> 중장기계획 키워드 진화계통도 내 소멸 커뮤니티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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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의 불연속 진화패턴

시기 소멸한 커뮤니티 개수 소멸률 생성률

이명박 정권 전반기∼

이명박 정권 후반기
1 0.4605 0.5802

이명박 정권 후반기∼ 

박근혜 정권 전반기
4 0.4709 0.5942

박근혜 정권 전반기∼ 

박근혜 정권 후반기
2 0.4869 0.4509

박근혜 정권 후반기∼ 

문재인 정권 전반기
4 0.5210 0.4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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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소결 및 시사점

본 세부 연구에서는 과학기술 부문 주요 중장기계획을 시기별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가치관과 인지 지도 공유 및 

합의의 산물로서 바라보고자 하였다. 그에 따라, 선행연구들의 주요 접근을 참고하여, 

외부환경 변화와 정책 이해관계자들의 가치 및 정책 수요의 상호작용에 따라 진화하는 

객체이자 사회적 인식 네트워크로서 ‘정책’ 및 ‘정부 중장기계획’을 인식하고자 했다. 

또한, 과학기술 부문 정부 중장기계획은 ‘정책의제 설정’ 및 ‘정책 결정’ 단계를 통해 

도출한 정책산출물로서 간주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개념적 틀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역대 정권별 수립 및 이행된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시기별(정권별)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이 지향하는 주요 가치 및 방향성 변화를 

파악하였다.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내 논의에서 가중치가 높은 키워드들을 

시기별로 추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부문 주요 정책의제 수립 및 과정상 

특징과 진화과정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시도하였다. 또한, 정권별 다양한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에서 활용된 단어(키워드) 상호 간 네트워크에서 중심성이 높게 나타난 

군집 및 개념을 식별하여, 중장기계획 내 키워드 간 구성 패턴을 구조적으로 

분석하였다. 시기별 과학기술 부문 최상위 중장기계획과 여타 중장기계획 간 정합성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중장기계획 내 키워드 간 공유된 의미를 동적으로 파악하였다. 

이처럼,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의 동적인 진화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중장기계획의 주요 변화·흐름 등 진화패턴을 파악하였다. 이 과정에서 발견되는 주요 

제도적 경로의존성을 동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에 따른 주요 분석 결과를 정리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중장기계획

의 중요 키워드 및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정권교체 등 변화에 따라 과학기술 부

문 중장기계획 내 주요 초점이 변동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정권별 강조되



 ∙∙∙ 제2장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137

는 기술 및 산업 부문 키워드가 변동하였다. 시간이 지남이 따라 공급자적 시각 및 경

제성장의 도구로서 과학기술을 바라보는 키워드를 포함하여, 과학기술 발전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주요 정책 기조와 관련 있

는 키워드가 다양하게 등장하였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내 정책 기조

가 통합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음을 추론하였다. 더불어, 과학기술 

혁신시스템 내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변화를 핵심 키워드 빈도 추이 및 키워드 네트워

크 분석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기술혁신 

주체가 기업과 산업이라는 전통적 산업경제 관점에서 확장하여, 연구자(개인), 기업 및 

산업 등 정책 수요자들의 차별화된 정책 수요를 고려하고자 변화하고 있었다. 또한, 맞

춤형 정책을 추진하려는 정부 정책 기조의 변화를 확인했으며, 기존에 하향식 접근으로 

과학기술 발전 및 경제성장을 이룩하겠다는 정책 기조가 확대하는 흐름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산업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정책 내용을 포함하는 키워드 커뮤니티 형성으로 확장해 나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시기별 과학기술 부문 최상위계획과 하위 종합계획 간 정합성을 

살펴보았을 때, 정합성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 최근 점진적으로 증대하는 추세이다. 

특히, 문재인 정권 시기에 이르면서 과학기술 부문 최상위계획과 하위 종합계획 간 

상호정합성은 이전 정권 시기와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높아진 반면, 중장기계획 간 

네트워크 구조 내 크고 작은 하위 군집 형성의 다양성이 다소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계획 간 높은 정합성(유사성)과 하위 군집 형성의 낮은 다양성은 다양한 부처에서 수립 

하고 추진하는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내 전략과 추진과제 간 응집성을 늘리는 데 

긍정적 기여를 한다. 하지만, 중장기계획 네트워크 내 형성되는 하위 군집의 낮은 

다양성은, 미래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적응력 강화에서 제약조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상위 계획과 하위계획 간 

상호정합성 및 연계성 강화’와 ‘중장기계획 내 맥락적 군집의 다양성 증대’ 사이에는 

일정 부분 상충관계(trade-off)가 존재한다. 그에 따라,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간 

상호연계성 강화를 통한 응집성 강화와 미래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 강화를 위한 하위 

군집 다양성 증대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세 번째로, 중장기계획의 진화계통도 분석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정책의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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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R&D, 기술 및 산업 발전 지원’ 관련 정책 내용은 정권 

시기를 거치면서 더욱 다양하게 분화하고 진화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미래지향적 유망기술 발굴 및 개발’을 강조하는 진화 흐름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강조 및 통합성 추구’를 포함한 정책 내용의 진화적 흐름은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는 양상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를 통해, 여전히 우리나라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에 공급자(정부) 중심 및 산업경제 관점 정책추진이 강한 경로의존성이 

있었다. 이에 반해, 미래지향적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과 과학기술 정책의 

통합성 증대를 뒷받침하는 가치체계 형성 및 인식 공유에는 한계가 있었다. 최상위계획 

내 키워드 빈도수 분석에서는 과학기술 정책의 통합성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진화하는 

정책 기조 변화가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 중장기계획의 키워드 네트워크 군집의 

진화패턴 분석에서는,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등을 다루는 

정책의제가 다양하게 분화되지 못하였다. 이는 최상위계획과 하위계획 간 낮은 

정합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미래 정책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과학기술 

기반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커뮤니티 진화 흐름 

내에 하위 군집화된 네트워크 커뮤니티의 다양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정권이 바뀌는 두 시점에서 가장 큰 키워드 소멸률과 생성률을 관찰할 수 

있었다. 과학기술 부문 키워드 커뮤니티의 소멸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탄생률은 감소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및 정책은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성과 지속성을 갖고 추진되어야 하지만, 정권 중심으로 

단절되어 추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권 변동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 과학기술 정책 기조 및 주요 내용이 단절되고 변동하는 제도적 한계인 것이다. 

또한, 키워드 커뮤니티의 소멸률이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면 정치적인 

이유나 정권 변화에 따라 일회성으로 수립되는 중장기계획들의 주요 내용이 대체로 

수명이 짧았으며 이러한 추세는 점차 강화되었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1) 중장기계획의 중요 키워드 분석, 2) 중장기계획의 

최상위계획 반영 정도 분석, 3) 중장기계획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4) 중장기계획 진화 

계통도 분석 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내 주요 정책 내용 및 

키워드의 진화과정을 동적으로 이해하고자 시도하였다. 이상 정리하여 제시한, 본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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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은 [표 2-32]와 같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의 주요 의제 및 정책 내용의 진화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 장에서는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의 구성, 수립절차 및 내용에 

대한 평가체계를 고도화하고 활용하기 위한 주요 접근 및 연구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2-32] 본 세부 연구 주요 시사점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주요 정책 기조 변화 흐름

전략적 산업 및 

기술설정의 변화

● 정권별 강조되는 기술 및 산업 부문 키워드 변동

: 이명박 정부(녹생성장), 박근혜 정부(창조경제), 문재인 정부(혁신성장)

과학기술 정책의 

통합성 추구

● 사회적 이슈 해결과 삶의 질 제고 위한 과학기술 역할 재정립

 : 공급자적 시각 및 경제성장 도구로서 과학기술 바라보는 키워드 포함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겠다는 주요 정책 기조 관련 

키워드 다양하게 등장

과학기술 

혁신시스템 내 정부 

역할 대한 인식변화

● 다양한 혁신 주체 정책 수요 고려한 정책 내용 설계

 : 산업혁신 생태계 조성 및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정책 내용 포함 

키워드 커뮤니티 형성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상 주요 제도적 경로의존성 및 시사점

정권별 키워드의 

단절 현상 심화

● 정책 기조의 불연속성이 존재하고 일회성으로 수립되는 중장기계획의 짧은 수명 

확인

● 과학기술 부문 키워드 커뮤니티 소멸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

하는 반면 탄생률은 감소하는 추세 확인

정책 간 

상호정합성 한계

● 박근혜 정부 시기까지 지속적으로 정책 간(최상위계획 및 중장기계획 종합계획 간) 

상호정합성 약화를 확인

● 정책 간 상호연계성 강화와 하위 군집 다양성 증대 간 상충관계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

미래사회 변화 대응 

위한 적응역량 한계

● 중장기계획 네트워크 내 형성되는 하위 군집의 낮은 다양성은, 미래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적응력 강화에 제약조건으로 작용할 가능성

● 미래지향적 유망기술 발굴과 개발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강조와 통합성 추구를 포함한 정책 내용은 진화적 흐름이 다양하지 않음

● 이에 반해, 공급자(정부) 중심 및 산업경제 관점 정책 추진이 강한 경로의존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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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세부 연구에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바탕으로 도출한,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주요 정책 기조 변화 흐름과 제도적 경로의존성과 관련한 주요 발견점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향후 다양한 질적분석과 사례분석 등 보완적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다음 절에서는 본 절에서 정량분석을 통해 도출한 주요 

정책문제에 대한 심화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및 전문가 자문 

등을 바탕으로,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상 정책문제를 구조화한 형태로 도출하고,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체계의 고도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체계 고도화 및 활용

제1절  문제의식 및 연구목표

제2절  과학기술 분야 정책환경 변화 및 도전과제

제3절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평가체계 고도화

제4절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평가체계 활용

제5절  소결 및 시사점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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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문제의식 및 연구목표

앞선 절에서, 역대 정권별로 수립 및 이행된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시기별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이 

지향하는 주요 가치 및 방향성 변화를 파악하였다. 이와 함께, 시기별 과학기술 부문 최

상위 중장기계획과 여타 중장기계획 간 정합성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중장기계획 내 

키워드 간 공유된 의미를 동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

계획 수립의 동적인 진화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중장기계획의 주요 변화·흐름 등 진화

패턴을 알아내고자 하였다. 또한,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 및 이행과정에서 발견

되는 주요 제도적 경로 의존성을 동적인 관점에서 관측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시기가 

변동하면 우리나라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내 1) 전략적 산업 및 기술설정의 변화, 

2) 과학기술 정책의 통합성 추구, 그리고 3) 과학기술 혁신시스템 내 정부 역할 대한 인식

변화 등 정책 기조 변화를 식별할 수 있었다. 더불어,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상 

주요 제도적 경로의존성으로서 1) 정권별 키워드 단절 현상 심화, 2) 정책 간 상호정합성 

한계 및 3) 미래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적응역량 한계 등을 파악하였다. 이와 같은 정량

분석 기반 주요 발견점을 바탕으로, 본 세부 절에서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 상 주요 정책문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세부 연구에서는 ’19년 연구에서 도출한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기준 및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정책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및 자문을 통해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 측면의 정책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한 정책문제를 바탕으로, 중장기계획 

구성·수립절차·내용 평가 틀에서 추가 및 수정(보완)할 사항에 대한 심화된 논의를 

진행하여 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분야에 특화된 중장기계획 평가체계 및 검토항목을 

체계적으로 고도화한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 수립 및 추진의 

내실화를 뒷받침하는 기반체계를 제시한다. 본 세부 연구에서는 점차 진화하는 패턴 

속에서 중요 키워드로 다루는 ‘재난’, ‘감염병’ 및 ‘사회적 문제’ 등의 키워드와 관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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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현 코로나 사태 위기 대응을 위한 중요 계획으로서 역할하는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앞선 연구단계에서 

고도화한 메타평가 방법론 및 검토항목(check-list)을 바탕으로 해당 계획의 구성

과 수립절차 및 내용에 대한 전반적 검토 및 평가를 진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고도화한 

메타평가 방법론의 활용성을 증명하고자 한다.

1  ’19년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방안 도출의 개요

국회미래연구원은 2019년 「정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방안 연구」 수행을 통해 법정 

중장기계획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부가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의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기준 및 방법을 구축하였다. 구체적으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을 통해 특정 정책과 관련한 법에 중장기계획 수립 규정이 

있는 경우를 추출하여, 전 부처를 대상으로 실제 주기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총 533개 정부 중장기계획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함으로써, 533개의 중장기계획을 과학기술·정주여건·사회

정책의 3개 분야로 군집화하고, 영역별 10개씩의 주요 중장기계획을 선정하였다. 이때, 

다른 중장기계획에 참조되는 계획과 다른 중장기계획을 참조하는 계획을 기준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중장기계획 간 위계를 바탕으로 영역별 주요 중장기계획 

10개를 선택하였다. 이어서, 과학기술·정주여건·사회정책 3개 분야별 10개 주요 중장기

계획을 대상으로 심층분석을 수행하여, 중장기계획 메타평가를 위한 쟁점을 파악하였다. 

심층분석에서는 중장기 시계의 재정사업 분석제도 및 사전영향 분석제도를 검토하여 

도출한 함의를 적용하여, 메타평가 실시 방안을 논의하였다.

2  ’19년 도출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체계 및 평가 기준

2019년 「정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방안 연구」에서 도출한 정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의 

주요 기준은 대기준과 소기준으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대기준은 타당성, 충실성,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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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 등 3개이다. 중장기계획 메타평가의 기준인 타당성, 충실성, 실현가능성은 「정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방안 연구」에 참여한 분야별 전문가와 자문위원의 논의와 중장기 

시계의 재정사업분석제도인 예비타당성조사, 지방재정투자심사, 법안비용추계 사전영향

분석제도인 환경영향평가, 기술영향평가에 대한 분석을 종합하여 도출하였다. 전문가 

논의와 관련 분석제도에 대한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타당성, 충실성, 실현가능성에 대한 

개념화 과정을 통하여 구체적인 소기준을 설정하였다. 중장기계획 메타평가의 기준인 

타당성, 충실성, 실현가능성의 개념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국회미래연구원, 2019). 첫째, 

타당성은 중장기계획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기준이다. 타당성에는 분석자료나 분석 방법이 객관적인지를 검토하는 객관성과 

미래전망 및 파급효과, 미래시계 등을 점검하는 미래지향성이 포함된다. 둘째, 충실성은 

중장기계획의 형식적 측면에서 중장기계획이 계획으로서 필요한 요소를 포함하는지를 

의미하는 완결성, 계획의 형식적 요소가 법적인 근거에 부합하게 작성되었는지에 관한 

합법성, 제시된 요소를 명확하게 기술했는지를 뜻하는 명확성으로 구성한다. 셋째, 실현

가능성은 중장기계획을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는지와 내용의 

일관성이 존재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활용성, 타 부처나 타 계획과 관계, 유사 중복 등을 

고려하는지에 대한 융합성, 정책대상이나 이해관계자가 계획수립 과정에서 참여하는지를 

검토하는 참여성으로 구성한다. 

3  ’19년 도출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체계 구성

정부 중장기계획에 대한 메타평가 방법은 전술한 메타평가 기준을 중장기계획의 구성·

수립절차·내용 측면에서의 검토항목(check-list)으로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도출하였다. 

중장기계획의 구성·수립절차·내용 측면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구성 측면은 중장기

계획의 목적, 법적 근거, 수행 주체 등과 같은 형식적인 측면을 포함한다. 수립절차 

측면은 중장기계획의 수립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인 수행 주체 간 협력, 이해관계

자의 참여, 이전 계획에 대한 평가 및 환류 여부 등을 포함한다. 끝으로, 내용 측면은 

중장기계획에 포함된 정책의 목표설정, 정책환경에 대한 분석방법 및 분석자료 등을 

포함한다(국회미래연구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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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근거법령 준수 및 합목적성

 

   나. 연관계획과의 관계

   다. 추진체계

   라. 기대효과

포함 내용

근거법령을 명시했는가?

근거법령의 목적을 기술하였는가?

근거법령의 목적과 부합하는가?

수정계획인 경우 수정계획임을 명시하였는가?

수정계획이 근거법령의 목적과 부합하는가?

계획수립의 목적을 명확히 기술하였는가?

계획 내의 정책적 일관성은 유지되고 있는가?

법적 작성 주기를 준수하고 있는가?

포함 내용

연관계획을 언급하고 있는가?

법적인 연관계획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가?

연관계획(타 부처, 타 분야 포함)을 검토하고 있는가?

연관계획 간의 관계(수직/수평)를 고려하고 있는가?

연관계획 간의 (수직/수평) 정합성은 존재하는가?

포함 내용

담당부처와 부서가 명시되어 있는가?

연관부처와 부서가 명시되어 있는가?

연관부처와의 유사중복 문제는 검토하고 있는가?

실행부처와 부서가 명시되어 있는가?

실행부처와 부처의 역할이 적절하게 배분되어 있는가?

포함 내용

활용계획을 포함하고 있는가?

활용계획의 법제도적 위험요인은 검토되었는가?

기대효과를 포함하고 있는가?

기대효과는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제시되었는가?

[표 3-1] ’19년 연구 도출 중장기계획 구성 평가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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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중장기계획의 구성 측면에서의 검토항목을 타당성, 충실성, 실현가능성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타당성 관점에서 ‘기대효과는 객관적인 근거로 제시하는가?’를 

검토항목에 포함하였다. 둘째, 충실성 관점에서는 ‘근거법령을 명시했는가?’, ‘근거법령의 

목적을 기술하였는가?’, ‘수정계획은, 수정계획임을 명시하였는가?’, ‘연관계획을 언급하는가?’, 

‘담당부처와 부서를 명시하는가?’, ‘연관부처와 부서를 명시하는가?’, ‘실행부처와 부서를 

명시하는가?(추진체계)’ 등을 완결성 소기준에 관한 검토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명확성 

소기준에 관한 검토항목으로는 ‘계획수립의 목적을 명확히 기술하였는가?’를, 합법성 

소기준에서는 ‘수정계획이 근거법령의 목적과 부합하는가?’, ‘법적인 연관계획을 모두 

포함하는가?’, ‘법적 작성 주기를 준수하는가?’와 같은 검토항목을 포함하였다. 셋째, 

실현가능성 관점에서는 ‘연관부처와 유사중복 문제는 검토하는가?’, ‘연관계획(타 부처, 

타 분야 포함)을 검토하는가?’, ‘연관계획 간의 관계(수직/수평)를 고려하는가?’, ‘연관계획 

간의(수직/수평) 정합성은 존재하는가?’를 융합성 소기준 관련 검토항목으로 선정하였다. 

활용성 소기준에서는 ‘계획 내의 정책적 일관성은 유지하는가?’, ‘활용계획의 법·제도적 

위험요인은 검토하였는가?’, ‘실행부처와 부서의 역할을 적절하게 배분하였는가?’를 포함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구조화하여 도출한 중장기계획 구성 평가의 틀은 다음과 같다.

다음으로, 중장기계획의 수립절차 측면에서의 검토항목을 타당성, 충실성, 실현가능성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타당성 관점에서는 세부 기준으로 객관성 차원의 

질문이 포함되었으며, ‘분석 방법은 타당한가?’, ‘비전과 목표, 전략의 연계가 타당한가?’, 

‘작성 주체가 타당한가?(자체, 협동, 용역 등)’, ‘이전 계획의 성과평가는 타당하게 이루어

졌는가?’ 등이 포함되었다. 둘째, 충실성 관점에서는 ‘작성 주체를 제시하였는가?’, ‘작성

방식을 명시하는가?’, ‘계획수립과정을 제시하는가?(세부 정책 요소와 내용이 서로 완결성

(연계성)을 갖고 있는가?)’, ‘계획의 작성연혁을 제시하는가?’, ‘계획의 목표를 제시하는가?’를 

완결성 소기준의 검토항목으로 제시하였으며, 명확성 소기준에서는 ‘계획수립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가?’, ‘계획의 목표가 명확한가?(비전, 목표, 가치 등)’를 검토항목에 

포함하였다. 셋째, 실현가능성 관점에서는 ‘관련 조직이 명시되어 있는가?’, ‘관련 조직

과의 협력 과정이 있는가?’, ‘관련 조직과의 협력 과정이 제시되는가?’는 융합성 소기준의 

검토항목으로, ‘수립과정에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의 과정이 있는가?’, ‘수립과정 참여자들 

간의 협의 과정을 제시하는가?’, ‘이해관계자를 고려하는가?’,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과정을 제시하는가?’는 참여성 소기준의 검토항목으로 포함하였다. 또한, 활용성 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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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계획수립의 과정은 적절한가?’, ‘계획 내 과제의 우선순위를 제시하는가?’, ‘활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가?’, ‘이전 계획에 대한 성과평가가 이루어졌는가?’, ‘이전 

계획의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였는가?’를 검토항목으로 추가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구조화하여 도출한 중장기계획 수립절차 평가의 틀은 다음과 같다.

 

포함 내용

작성 주체가 제시되고 있는가?

작성방식이 명시되어 있는가?

작성 주체가 타당한가?(자체, 협동, 용역 등)

관련 조직이 명시되어 있는가?

관련 조직과의 협력 과정이 있는가?

관련 조직과의 협력 과정이 제시되어 있는가?

가. 작성 주체 및 관련 조직의 참여

 

 

포함 내용

계획수립 과정(추진 경위)이 제시되어 있는가?

계획의 작성 연혁을 제시하고 있는가?

계획수립 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가?

계획수립 과정은 적절한가?

이해관계자가 고려되고 있는가?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과정이 제시되고 있는가?

수립 과정에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의 과정이 있는가?

수립 과정 참여자들 간의 협의 과정에 제시되고 있는가?

나. 수립절차의 체계성

 

포함 내용

활용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계획 내 과제의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있는가?

유사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활용계획이 제시되고 있는가?

다. 계획 추진의 구체성

[표 3-2] ’19년 도출 중장기계획 수립절차 평가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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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중장기계획의 내용 측면에서의 검토항목을 타당성, 충실성, 실현가능성 관점

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타당성 관점에서는 ‘분석 방법에 활용된 자료가 타당

한가?’, ‘분석 방법에 활용된 자료는 객관적인가?’, ‘분석 방법에 활용된 자료는 출처를 

제시하는가?’ 등이 객관성 소기준에 해당하는 검토항목으로, ‘파급효과 분석은 타당한가?’, 

‘주요 미래동인에 대한 미래전망은 충분한 시계(10, 20, 30년)를 검토하였는가?’, ‘주요 

미래동인에 대한 미래전망이 존재하는가?’는 미래지향성 소기준의 검토항목에 포함하였다. 

둘째, 충실성 관점에서는 ‘추진전략을 기술하는가?’, ‘파급효과 분석을 수행하는가?’와 

같은 완결성 소기준에 대한 검토항목을 추가하였다. 셋째, 실현가능성 관점에서는 융합

성과 활용성 소기준을 포함하였는데, ‘타 계획과의 상충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가?’, ‘타 계획과의 상충 가능성을 검토하는가?’는 융합성 소기준의 검토항목

으로, ‘추진전략은 목표와 부합하는가?’, ‘계획의 목표가 실현가능한가?’, ‘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 조달방안이 존재하는가?’, ‘목표 달성에 관여하는 이해관계자의 복잡성을 

고려하는가?’, ‘추진전략은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재원 조달방안을 검토하였는가?’, 

‘단계적 성과 목표는 제시하는가?’는 활용성 소기준의 검토항목으로 포함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구조화하여 도출한 중장기계획 내용 평가의 틀은 다음과 같다.

포함 내용

정책평가(성과평가) 계획은 제시하고 있는가?

이전 계획에 대한 성과평가가 이루어졌는가?

이전 계획의 성과평가 결과가 반영되었는가?

이전 계획의 성과평가는 타당하게 이루어졌는가?

라. 환류 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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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전략과 추진과제의 응집성

 

   나. 정책환경 및 파급효과 분석

   다. 타 계획과의 내용적 유사 중복 검토

   라.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타당성 

포함 내용

계획의 목표가 제시되고 있는가?

계획의 목표가 명확한가?(비전, 목표, 가치 등)

비전과 목표, 전략의 연계가 타당한가?

포함 내용

분석 방법은 타당한가?

주요 미래동인에 대한 미래전망이 존재하는가?

주요 미래동인에 대한 미래전망은 충분한 시계(10, 20, 30년)를 검토하는가?

분석 방법에 활용된 자료가 타당한가?

분석 방법에 활용된 자료는 출처를 제시하고 있는가?

파급효과 분석은 타당한가?

파급효과 분석을 수행하고 있는가?

분석 방법에 활용된 자료는 객관적인가?

(과학기술 한정) 특정 기술 중심 계획수립 시 기술 추세분석은 이루어졌는가?

(과학기술 한정) 특정 기술 중심 계획수립 시 기술 수준 분석은 이루어졌는가?

포함 내용

타 계획과의 상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가?

타 계획과의 상충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포함 내용

계획의 목표가 실현 가능한가?

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 조달방안이 존재하는가?

목표 달성에 관여하는 이해관계자의 복잡성을 고려하고 있는가?

추진전략을 기술하고 있는가?

추진전략은 목표와 부합하는가?

추진전략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재원 조달방안을 검토하고 있는가?

단계적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있는가?

[표 3-3] ’19년 도출 중장기계획 내용 평가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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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 세부 연구의 주요 목표 및 내용

본 세부 연구에서는 ’19년 국회미래연구원이 「정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방안 

연구」를 통해 도출한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기준 및 방법(check-list)을 과학기술 분야 

특성을 고려하여 고도화하고 적용하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년 연구 및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메타평가는 ‘중장기계획과 중장기계획 수립·집행체계에 대한 

평가’로 정의하고자 한다. 즉, 중장기계획의 내용에 대한 평가는 물론, 계획의 수립절차 

및 과정, 오류나 조작, 타당성에 대한 점검, 계획 간의 비교 및 정합성 등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 전반에 대한 포괄적 평가를 의미한다(국회미래연구원, 2019). 앞서 

살펴본 주요 구성 및 체계를 가진 ’19년 도출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기준 및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하여, 본 세부 연구에서는 과학기술 정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FGI 및 자문을 통해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 측면 정책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여 도출한 주요 정책문제를 바탕으로, 중장기계획 

구성·수립절차·내용 평가 틀에서 추가 및 수정(보완)할 사항에 대한 심화된 논의를 

진행하여  과학기술 분야에 특화된 중장기계획 평가체계 및 검토항목을 체계적으로 

고도화한다. 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 수립 및 추진의 내실화를 

뒷받침하는 기반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19년 도출한 메타평가 체계의 활용성 증대를 

위해서는, 영역별 특수성을 반영한 분야별 특화된 평가체계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19년 도출한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매뉴얼은 정부가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 및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부문별(예, 과학기술, 사회정책 및 정주여건 부문) 행정환경과 행정 수요가 상이하기 

때문에, 미래지향적 행정을 뒷받침할 중장기계획의 체계적 관리를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영역별 특수성 및 정책문제를 포괄적으로 고려한 메타평가 체계의 고도화 

작업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 분야 특수성 

및 정책환경을 고려하여, 평가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고도화하고자 한다. 이에, 

중장기계획의 구성·수립절차·내용 측면 평가항목 간 조정을 이뤄내고, 추가적인 

평가항목을 발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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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본 세부 연구의 주요 목표 및 내용 

본 세부 연구의 주요 목표

● 과학기술 부문 특수성을 반영한 ’19년 도출 메타평가 체계 및 방법론 고도화

● 고도화한 메타평가 매뉴얼 적용 통한 활용성 점검 및 미래지향적 과학기술 부문 행정기능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문제 및 정책과제 도출

▼

본 세부 연구의 주요 내용

● 과학기술 부문 정책환경 및 특수성 고려한 메타평가 체계 방법론 고도화 및 활용에 바탕한 정성적 분석

(평가) 연구

 ✔ 전문가 자문 및 FGI 등 방법론 활용한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 상 정책문제 도출

 ✔ 과학기술 부문 특수성 및 정책문제 고려한 메타평가 체계 고도화 및 적용

 ✔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 및 이행 측면 실효성 강화 및 미래지향적 행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또한, 이를 실제 행정부가 추진 중인 중장기계획 및 발전전략 사례에 적용함으로써, 행정부의 

미래 준비도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국가 차원 미래전략 추진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세부적으로, 분석대상 중장기계획으로서 2017년부터 시행된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을 고려하고자 한다. 최근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전 국민은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었다. 이처럼, 새로운 유형의 질병, 

재난 및 재해 등은 국민 삶의 큰 위험 요소로 부각하면서 위기 대응 및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가 등장하기 이전인 2017년,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감염병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국가실현을 위한 주요 전략 및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의 역할이 점차 진화하는 패턴 속 중요 

키워드로 다뤄지는 ‘재난’, ‘감염병’ 및 ‘사회적 문제’ 등 키워드와 관련이 있으며, 현 코로나 

사태 위기 대응을 위한 중요 계획으로서 역할을 하는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을 분석대상으로서 설정하였다. 앞선 연구단계에서 고도화한 메타평가 방법론 및 

검토항목(check-list)을 바탕으로 해당 계획의 구성, 수립절차 및 내용에 대한 전반적 검토 

및 평가를 진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고도화한 메타평가 방법론의 활용성을 증명한다. 이러한 

연구수행에 따라서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 상 발견되는 정책적 문제를 

발굴하고, 정책적 과제를 도출한다. 이로써 실질적으로 수평적 분권 체제의 실질화를 

견인할 국회의 정책 인텔리전스 강화와 미래지향적 입법 기능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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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과학기술 분야 정책환경 변화 및 도전과제

1  과학기술 부문 정책환경 변화

본 세부 절에서는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주요 

정책문제 도출에 앞서, 과학기술 부문 정책환경 변화와 정책 수요 관련 주요 내용을 

탐색하고자 한다. 과학기술 분야 특수성 및 정책환경 변동을 고려함으로써,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 상 정책문제를 도출하고 메타평가 체계의 고도화를 

이뤄내는 것이다. 이에, 과학기술 부문 정책환경 변화와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및 

정책설계 및 집행상 주요 중점사항을 간략히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국가 혁신성장을 위한 과학기술 분야 정책 기조는 기존 추격형 발전단계에서 

유효했던 ‘기술개발’ 위주의 공급 중심 기조에서 확장하여, 경제혁신, 사회혁신, 정책혁신 

등 영역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에, 단순히 기술개발을 넘어 혁신체제 내 다양한 

제도적 요소와의 상호관계를 고려한 기술개발 파급효과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여영준 외, 2019). 그러므로, 과학기술 분야 정부 중장기계획 및 정책의 

주요 목표는 단순히 기술 및 산업에서의 기술개발 및 혁신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주력산업 침체를 극복하고 노동·복지·안보 등 사회적 문제까지도 해결하도록 기획해야 

한다. 이와 같은 과학 기술 정책 및 혁신정책의 통합성 추구는 정부의 중장기계획 및 

정책 내 비전과 목표에 구체적인 형태로 반영해야 한다. 과거와 달리 현재 국내외적 

환경은 기후변화 위기,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 심화, 고용 없는 성장, 계층·산업·기업·

세대·지역 간 격차 심화 등 다양한 문제들이 강화되어 확산하는 추세이다. 기술에서 시작

된 혁신이 국가 사회로 확산하여 새롭게 등장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통합적 관점은 

필수적이다.

송성수(2002)는 1962년에서 1981년을 한국의 과학기술 정책 형성기로 보았다. 이 

시기는 과학기술 활동을 전개할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196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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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과학기술 진흥에 본격적인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한국이 해방 후 국가 경제를 부흥시켜야 할 시기에는, 

과학기술혁신을 국가 경제발전의 핵심 전략으로서 발전시키고 국가가 주도적으로 

과학기술 개발 방향성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했으며(하태정 외, 2019), 이를 통해 

사회/경제/문화 측면에서 고속성장을 이루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발전 수단으로서 과학기술의 역할을 인식하는 기조에서 

확장하여, 사회혁신을 함께 이뤄냄으로써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과학기술의 활용도를 고민해야 할 시점에 진입하였다. 

<그림 3-1> 기술･경제･사회혁신으로 정책 기조 확장

       출처: 여영준 외(2019).

<그림 3-2> 헌법 내 과학기술의 역할 해석에 대한 인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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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 제127조 제1항22)은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성장’을 명시한다. 하지만, 

혁신정책의 패러다임을 통합적 시각으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과학기술의 목적을 

패러다임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실제로, BRIC/SciON에서 과학기술인 종사자(2,280명)를 

대상으로 실시한 “헌법 내 과학기술,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23)를 

살펴보면, 헌법 제127조 제1항이 국가가 과학기술을 경제발전의 도구적인 관점에 

국한해 인식할 수 있으므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73%가 동의했고, 6%가 일정 

부분 동의한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3-2> 참고).

이처럼, 향후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및 정책설계 및 이행에서 정부는 과학기술 

지식과 혁신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연계하는 확장적 정책 기조로의 전환을 

이뤄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정책 기조 확장을 바탕으로, 정책 간 상호연계성을 

강화하여 정책추진의 효율성을 증대시킴과 동시에, 증거기반 정책 분석 및 평가역량을 

바탕으로 정책혁신을 함께 이뤄야 한다.

2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및 정책 주요 중점사항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은 세부 정책·사업 설계 및 추진의 제도적 근간이다.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은 국가 과학기술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과학기술 

활동 과정에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 이처럼, 중장기계획은 

미래지향적 가치와 실행방안을 반영한 정책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바람직한 

경제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책대안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책이다(정정길, 2017). 본 절에서는 앞서 언급한 

과학기술 분야를 둘러싼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하였을 때,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의 

지향점과 수립 시 주요 중점사항이 무엇인지 간략히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22) 헌법 제127조 제1항은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처럼 한국이 해방 후 국가 경제를 부흥시켜야 할 시기에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과학기술 개발 방향성 및 계획을 

하는 것은 필요했고 이를 통해 사회/경제/문화에서 고속성장을 이루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23) 이강수·박지민(2017), 「BRIC/SciON 설문조사: 헌법 내 과학기술, 어떻게 볼 것인가?」, http://m.bioin.or.kr/board.do?

num=274339&cmd=view&bid=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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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과학기술 정책의 통합성을 추구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통합성은 앞서 

언급했듯이, 최근 과학기술의 활용도는 기업 및 산업 부문을 넘어 사회 전반과 관련이 

있으므로, 과학기술은 경제발전 영역을 포함한 경제사회 내 모든 분야에서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이명화 외(2019) 및 여영준 외(2019)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변화 

흐름에 따라 새로운 기술발전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쳐 근본적인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상황에서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에서 통합적인(holistic)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 아래서 성지은(2008)은 과학기술 및 혁신정책 

영역 내 통합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 영역들을 조정 및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관리가 매우 중요함을 주장한다. 해당 연구는 복잡하고 불확실한 정책 

상황에서 정책조정, 정책협력 및 정책통합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특히, 정책통합은 

정책조정 및 정책협력과 다른 개념으로 바라봐야 하며, 통합(integrated policymaking) 

과정에서는 부문을 초월한 중장기적 미래비전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림 3-3> 과학기술 및 혁신정책의 통합성

                       출처: Reiljan and Paltser(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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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공유된 비전을 바탕으로 부문 간 정책협력(cooperation) 및 정책 갈등 

극복·조정(coordination)이 이뤄질 수 있다. 특히,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래 경제사회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한 뒤, 다양한 주체 및 부문과 공유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기술개발과 제도혁신이 필요한지 탐색함으로써, 관련 정책을 설계 및 이행해야 한다. 

(2008)은 정책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의제 발굴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부처 간 제도적 경계를 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 혁신이 

중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부처 간 조정 및 통합 강화를 위해 부처를 초월한 

범부처 공동 정책 프로그램 및 계획수립 등을 실질화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한다.

<그림 3-4> 미래지향적 정책과정(백캐스팅)의 개념적 설명

           출처: 성지은 외(2010).

<그림 3-5> 과학기술 및 혁신정책 내 정책통합

   출처: Meijers and Stead(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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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과학기술 분야 내 정책 간 일관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책 

일관성(policy coherence)은 일반적으로 개별 정책의 시간에 따른 일관성과 여러 

정책 사이의 일관성으로 구분한다. May et al.(2006), 김태운·박선주(2019) 등 

연구에서는 두 가지 상황 모두 정책 일관성의 추구가 바람직함을 제시하였으나, 

개념적으로 이론의 체계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우선 개별 정책의 일관성은 일반적으로 시간이 변화하면서 초기에 설정했던 정책적 

목표 및 정책적 대안이 유지되느냐에 초점을 맞춘다. 정정길 외(2011)에서는 정책 수립 

시 선택한 정책적 대안의 포기, 중간, 지연, 변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한편, 임혜수·이태동(2017)은 개별 정책의 일관성에서 정책목표 

및 수단의 유지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정책 자체가 유지되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견해를 견지한다.

단, 정책 진화(policy evolution)의 관점에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초기에 설정한 정책목표 및 수단을 고수하는 것은 정책 

유지(policy maintenance)에 의한 실패로 해석한다. Hogwood and Peters(1982)는 

기존 정책에 대한 관성, 적절한 정책종결의 실패, 정책 승계의 실패 등을 정책 유지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일부 연구에서는 소규모 

파일럿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정책의 방향성을 정립·수정할 수 있도록 정책 실험을 통해 

정책 디자인의 지속적인 개선 메커니즘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Kuznetsov, 2002; Breckon, 2015; Bakir, 2017; Berryhill et al, 2018).

한편, 정부 및 공공 부문에서 수행하는 정책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이 정책 사이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Winters(2001)은 다양한 정책을 서로 동일한 

방향으로 추진하는 상황을 정책 일관성으로 정의한 바 있으며, 김태운(2010)은 여러 정책 

간 논리적 연계를 강화하고, 상호보완 및 협조 매커니즘을 구축한 상태를 정책 일관성으로 

해석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Christensen et al.(2003)은 정책 간 일관성을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공급 측면의 일관성은 정부 부처 및 관련 조직 간 서로 

다른 정책 및 사업 간 일관성을 의미하는 한편, 수요 측면의 일관성은 정책 간 충분한 조정 

수준의 확보 여부 및 현재 사회 수요 및 상황에 대한 적합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렇듯 정책 일관성은 관련 연구에서 다양하게 언급하는 개념이지만, 이를 측정하기는 



 ∙∙∙ 제3장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체계 고도화 및 활용

 제2절 과학기술 분야 정책환경 변화 및 도전과제   159

매우 어렵다(May et al., 2006). 실제로 Picciotto(2004)는 사전적으로 정책 일관성을 

구축하더라도, 이후 정책의 시행 및 집행 단계에서 정책 일관성 정도가 변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해당 연구에서는 정책 간의 일관성을 달성하기 위한 조건으로 기관 간의 조정 

능력, 정책참여자 및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수요 대응성 확보 등을 꼽았다.

그럼에도 일부 연구에서는 정책 일관성 확보 여부와 그 정도를 확인하고자 한 시도가 

있었다. 임혜수·이태동(2017)은 미국 뉴욕시와 우리나라의 서울특별시의 건강도시 정책 

사례를 분석하여 정책 일관성의 여부 및 정책 일관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을 

식별하고자 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시간이 흘러도 정책목표 및 수단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가를 정책 일관성 지표로 삼았으며, 두 도시 거버넌스 구조 차이가 정책 일관성 

차이를 만들어내는 주요한 요소임을 지적하였다. 김태운(2010) 연구에서는 Christensen 

et al.(2003)에서 제시한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 정책 일관성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지방 산학협력 사업의 일관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식별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그림 3-6>과 같이 부처 간의 협력 여부, 정책 내용 간의 중복성 축소, 지역 

행위자의 역할 및 상호작용, 지역 수요의 충족성 등이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확인되었다.

<그림 3-6> 정책 간 일관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출처: 김태운(2010).

세 번째로, 앞서 언급한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의 통합성 및 일관성을 보장하려면 

다양한 부문(영역) 내 정책 간 상호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과학기술의 다양한 

활용성을 고려하면 다양한 부처가 개별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개별 영역에 특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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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R&D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들 간 

연계성을 강화하여 중복성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 분야 유사 사업이나 

중복사업을 정리하고, 연계시키면 정부 투자의 비효율성이 해소될 것이다.

혁신 활동의 복잡성은 나날이 증가한다. 과학기술을 통한 혁신 활동은 고도로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 부처와 협력 및 연계를 통한 과학기술 정책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이세준 외, 2013).24) 또한, 연구개발은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초연구에서 응용연구, 개발과 사업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연속적으로 지원해야만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이를 위한 전주기 지원에는 

부처 간 연계 및 협력이 중요하다. 이명화 외(2019)에서는 연구개발의 전 주기적 

지원체계의 필요성 때문에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한 바 있다.

네 번째로, 증거기반 정책 분석 및 평가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정책설계 역량 및 정책 

인텔리전스 강화를 이뤄내야 한다. 성지은 외(2010)의 연구는 미래 혁신체제 환경변화는 

더욱 복잡해지고 불확실하게 전개할 것이기 때문에, 정책 학습효과를 증대하도록 

뒷받침하는 거버넌스 혁신이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25) 이에 과학기술 정책설계, 이행 

및 평가 과정의 과학화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여영준 외(2019)의 연구에서는 정권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과학기술 부문 정책 수립 및 이행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정권마다 반복하는 정책 기조 단절 현상은 혁신생태계 구축에 걸림돌로 작용함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권 중심’ 정책변동에서 ‘증거기반’ 정책변동 관리 

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또한, 성지은 외(2010)의 연구도 역시 기술로드맵 

수립 등 다양한 전략적 예측기반 과학기술 정책기획 노력이 이뤄지고 있으나,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현실을 지적하면서 우리나라의 정책 인텔리전스가 부재한 

문제의 해결이 시급함을 언급한다. 이처럼, 다양한 연구에서 지적하듯이, 미래지향적인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을 

24) 현재 혁신성장의 성장동력별로 주관부처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과학·기술 부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산업·경제 부문은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사회·제도 부문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한다. 따라서 추진 부처의 분산으로 발생하는 역할 중복의 최소화와 거시적 관점의 

종합이 선결되어야 한다(여영준 외, 2019). 

25) 예컨대 성지은 외(2010)의 연구는 불확실한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소규모 

정책 실험을 바탕으로 정책 학습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정책 추진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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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절시키는 것이 아닌, 정책 분석과 평가 내용에 근거하여 ‘증거기반’ 정책종결 및 

정책혁신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혁신해야 한다. 더불어, 정치적 목적을 줄이고 수요자와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사회적 목적을 반영하도록 정책목표 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림 3-7> 과학기술 부문 정책 수요 고려한 본 세부 연구의 주요 목적 및 내용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및 정책은 통합성 추구, 정책 일관성 및 지속성 강화, 다양한 

부문(영역) 내 정책 간 상호연계성을 강화, 증거기반 정책 분석 및 평가 강화, 미래지향적 

정책설계 역량 및 정책 인텔리전스 강화 등의 주요 정책(행정) 수요를 마주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세부 연구에서는 위에서 정리 및 언급한 주요 정책 수요를 고려하여,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 측면 주요 정책문제 도출과 정책문제 기반 

메타평가 체계 고도화를 진행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 부문 주요 중장기계획을 시기별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가치관과 인지 지도 공유 및 합의의 산물로서 바라보고자 

한다. 그에 따라, 과학기술 부문 정부 중장기계획을 정책과정 주요 단계 중 ‘정책의제 

설정’ 및 ‘정책 결정’ 단계를 통해 도출한 정책산출물로서 간주하고자 한다. 이에, 본 



정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연구: 과학기술 부문 ∙∙∙

162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에서는 정책의제 및 정책 결정의 산물인 중장기계획의 1) 구성, 2) 수립 절차, 3) 

내용 측면에서, 통합성 추구, 정책 일관성 및 지속성 강화, 다양한 부문(영역) 내 정책 간 

상호연계성이 강화, 증거기반 정책 분석 및 평가 강화, 미래지향적 정책설계 역량 및 정책 

인텔리전스 강화 등의 주요 정책(행정) 수요를 충족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고도화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19년 국회미래연구원이 「정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방안 연구」를 통해 도출한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기준 및 방법은 

통합적인 관점에서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의 정책의제 형성,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 

전반에 대한 평가를 뒷받침하는 지침으로 역할할 수 있다. 특히, ’19년 「정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방안 연구」에서는, 법정 중장기계획에 대한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 분석, 전문가 설문 및 중장기계획 평가 유사사례 분석 등을 기반으로, 

중장기계획 평가를 위한 쟁점을 도출하고, 메타평가 체계(framework)와 주요 

점검항목을 기본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또한, 과학기술, 정주 여건, 사회복지 등 

영역별 주요 중장기계획 10개에 대한 심층분석을 간단히 수행함으로써, 메타평가 

체계의 활용성을 점검하기도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9년 국회미래연구원이 

「정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방안 연구」를 통해 도출한,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기준 및 

방법이 일정 수준 이론적, 개념적 타당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한다. 

그에 따라, 본 세부 연구에서는 ‘메타평가’의 개념적 정의를 ‘중장기계획의 내용에 

대한 평가는 물론, 계획의 수립 절차 및 과정, 오류나 조작, 타당성에 대한 점검, 계획 

간의 비교 및 정합성 등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 전반에 대한 포괄적 평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고려하고자 한다. 이러한 개념적 정의를 바탕으로, 중장기계획의 

1) 구성, 2) 수립 절차, 3) 내용 측면에서, 과학기술 부문 주요 정책(행정) 수요를 

충족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자 한다. 구성 측면은 중장기계획의 목적, 법적근거, 수행 

주체 등과 같은 형식적인 측면을 포함한다. 수립 절차 측면은 중장기계획 수립의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인 수행 주체 간 협력, 이해관계자의 참여, 이전 계획에 대한 

평가 및 환류 여부 등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내용 측면에서는 목표설정, 분석방법, 

분석자료 등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접근을 바탕으로, 본 세부 연구에서는 ’19년 

국회미래연구원이 「정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방안 연구」를 통해 도출한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기준 및 방법을 과학기술 분야 특성을 고려하여 고도화하고 적용하고자 한다. 



 ∙∙∙ 제3장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체계 고도화 및 활용

 제3절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평가체계 고도화   163

제3절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평가체계 고도화

1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 측면 정책문제 도출

본 세부 절에서는 과학기술 부문의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체계 및 방법론 

고도화에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 측면 정책문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앞선 장에 제시된 정량적 분석(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에서 

살펴본 우리나라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내 반영된 주요 정책의제의 진화과정과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 및 이행과정 내 발견되는 주요 제도적 경로 의존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 및 자문을 진행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는 주어진 특정 주제에 대해 관련 

경험 및 지식을 갖춘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층적 인터뷰를 진행하는 질적 연구방법이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FGI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정책 분야에 공통된 경험이 있는 

관련 종사자 및 전문가들의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 정책적 문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여기에서는 

’19년 국회미래연구원이 「정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방안 연구」를 통해 도출한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기준 및 방법을 공유하고, 이를 실제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적용 시 수정 및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해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우리나라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 상 발견되는 주요 정책적 문제해결에 

활용할 수 있는 메타평가 내 주요 점검 사항의 체계화를 이뤄내고자 하였다. 

FGI의 경우에는 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분위기를 주도하는 특정 구성원 및 

소규모 집단의 의견이 모든 구성원들의 의견을 지배하여, 개개인의 의사와 의견을 

정교하게 도출할 가능성을 축소할 수도 있다. 그에 따라 이와 같은 단점 보완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인터뷰 전 전문가들에게 구조화된 질문지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개인마다 의견 개진 시간을 별도로 할당하여 이들의 의견이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그에 따라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 사용될 연구 질문은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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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19년 도출한 

메타평가 매뉴얼의 개선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미래 우리나라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의 실질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는 무엇인지 질문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FGI 및 전문가 자문 내 주요 질문 내용은 아래 

[표 3-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FGI 및 전문가 자문을 위한 질문 사항 설계는 앞서 

제시한 <그림 3-7>의 주요 접근에 기반하였음을 밝힌다.

질문 주제 질문 내용

우리나라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에 관한 인식

● 우리나라 과학기술 중장기계획 및 정책의 정책의제 형성의 역사적 맥락과 

과학기술 정책(중장기계획)의 역할에 대한 인식

●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 측면 주요 제도적 특성과 주요 

정책문제에 대한 인식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방법론 및 체계에 대한 

인식 및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

● 우리나라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구성·수립 절차·내용 작성 측면의 

주요 정책문제에 대한 인식

● ’19년 국회미래연구원 도출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기준 및 방법(check-list)

에 대한 인식과 수정·보완사항에 대한 의견

미래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 및 

이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과제에 대한 의견

● 정부 중장기계획 수립, 이행 및 평가 등 주요 절차 내 정책문제 및 정책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 정책혁신과제 이행을 위한 주요 제도적 개선사항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표 3-5] 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주요 질문 사항

이와 같은 질문 사항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 정책 분야 전문가 중에서도 

우리나라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에 대한 관점, 경험 및 인식 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풍부하게 구술할 수 있고, 경험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대상자를 표집으로 

조사하고자 이론적 표집(theoretical sampling) 방법을 활용하였다. 그에 따라, 총 2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및 자문)를 진행하였으며, 지역적 편중으로 인한 오류를 

낮추고자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 골고루 전문가들의 분포를 고려하여 선정하고자 

노력하였다(국외 기관 출신 2명, 국내 수도권 내 기관 출신 6명, 국내 수도권 외 지역 

기관 출신 12명).26) 또한,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본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의 제도적 속성 파악을 위해 과학기술 분야 및 과학기술 정책 분야 근무경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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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게 고려하여 표집하고자 노력(평균 과학기술 정책 분야 근무경력은 17년으로 파

악)하였다. 이같이 구성한 인터뷰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는 비구조화된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그룹 단위 심층 면접을 활용하여 연구주제에 대한 의견 공유와 

집단 내 의견 개진의 역동성을 함께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에 따라 면담 시간은 100여 

분 정도 소요하여 진행하였으며, 면담 이전에 배포한 질문 사항에 대해 미리 정리한 의

견을 바탕으로 주요 질문 사항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구성 아래 진행한 FGI에서 수집한 인터뷰 내용은 녹음하여 자료로 

보존하였으며, 이를 구술 형태로 필사하여 원자료를 구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주요 질문별 

답변 내용을 세분화하여 재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에 따른 주요 분석 결과를 여기서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다수의 전문가는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의 역할이란, ‘현재의 

경제･사회적·기술적 현황을 파악하고, 미래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이슈 및 정책적 수요를 

예측하여, 중장기적으로 달성해야 할 국가적 정책목표를 제공’하고, ‘미래 국가 비전 달성을 

위한 과학기술 부문 주요 추진전략 및 과제의 추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정부 주도 R&D 

사업 및 행정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적 근거’임을 강조하였다. 

첫 번째는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의 수립·집행체계 측면 정책문제로서 중장기계획의 

실효성이 매우 낮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많은 기본 법령 속에 중장기계획이 있으나, 점점 

그 개수가 많아지면서 개별 계획의 영향력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실효성 있는 중장기

계획 추진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계획의 난립을 지양하고, 핵심사업과의 연계

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정부가 

수립 및 추진하는 중장기계획이 부처나 과에서 수행하는 R&D 사업들과 연관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 다수 있음을 언급하며, 중장기계획에 따라 R&D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강제

성이 없음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수립된 중장기계획은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단기 정책 수립 등에 비해 

우선순위가 떨어져 실효성이 높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중장기계획은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등으로만 활용할 뿐임을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이러한 정책적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에 

26)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개인정보 보안을 위해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전문가 개개인의 정보는 

기재하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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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체계적 정리가 필요한 시점임을 공통적으로 언급하였다. 이에, 너무 많은 계획이 

위계나 우선순위에 대한 체계적 고려 없이 수립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과거 계획의 성과나 달성도에 대한 체계적 검토와 평가를 바탕으로, 부처별 종합계획에 

대한 활용도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우리나라는, 많은 기본 법령 속에 중장기계획이 위치하지만, 점점 그 개수가   

  많아지면서 개별 계획의 영향력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참여자 5, 참여자 8, 참여자 12, 참여자 15)

“기술선진국들은 우리나라와 같이 전 분야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 

백화점식으로 모든 분야에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제도적 관성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정치적 이유로 일회성으로 수립 및 추진하는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의 

    난립을 방지할 제도적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참여자 8, 참여자 14)

“작성된 중장기계획은 부처나 과에서 수행하는 사업과의 연관성이 높지 않으며, 중장기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강제성도 없다. 또한,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단기적 정책보다 

우선순위가 떨어져 실제 수립단계에서부터 타 부처, 동일 부처 내 기관(조직) 간 연관과 협력이 

쉽지 않은 경우가 다수이다. 이는 실효성 약화로 이어진다.”

(참여자 2, 참여자 5, 참여자 15)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전 분야에 걸쳐 중장기계획이 존재하나, 

   실질적으로 R&D 사업 추진 및 예산 투입에 실효성이 있는 중장기계획은 많지 않다.”

(참여자 8, 참여자 12, 참여자 18)

“제도적으로, 중장기계획 내 예산 관련 세부 내용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를     

해결함으로써,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 및 이행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참여자 9, 참여자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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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선진국들은 우리나라와 같이 전 분야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지 않음을 언급하며, 

백화점식으로 모든 분야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제도적 경로 의존성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에, 현재 존재하는 중장기계획 중에서도 실효성이 낮은 

중장기계획은 차기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지하였다. 중장기계획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소수 범부처 종합계획과 정부가 집중투자해야 할 우선순위가 

높은 과학기술 분야에만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세부 계획에는 수행 주체와 예산을 

명시하여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는 중장기계획에 

예산을 명시적으로 포함 및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를 강조하였다.

두 번째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의 

일관성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산발적인 중장기계획 수립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의 중장기적 발전전략 및 가치관을 반영하여 거시적인 관점에서 중장기계획 

간 관계를 긴밀히 설명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중장기계획 대부분이 주기적으로 

수립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장기계획이 추구하는 비전 및 목표는 더욱 장기적인 국가 

비전 및 목표와도 일치되어야 함을 언급하였다. 이에, 장기적 차원에서 정부 정책추진의 

일관성(국가 정책 추진의 가치관 반영 등)을 갖추도록 제도적 개선을 이루어야 함을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정치적인 이유로, 또는 정권에 따라 일회성으로 수립되는 

중장기계획은 수명이 짧고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요인임을 지적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이러한 

일회성 계획의 수립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간 

논리적 연계를 강화하고, 상호보완 및 협조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유지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 

상 정책문제(정책적 일관성 및 지속성 측면)는, 앞선 장의 정량적 분석에서 파악한 주요 

분석 결과와 궤를 함께하였다. 앞선 장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문건 

내 포함된 키워드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한 결과 정권이 바뀌는 시점에서 

높은 키워드 군집의 소멸률과 생성률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과학기술 부문 키워드 

커뮤니티의 소멸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및 정책은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성과 

지속성을 갖고 추진하여야 하지만, 정권 중심으로 단절되어 추진함을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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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정권 변동 후,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 과학기술 정책 기조 및 

주요 내용이 단절되어 변동하는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 키워드 커뮤니티의 소멸률이 

시간이 흐르면서 증가하는 추세를 통해, 정치적인 이유나 정권 변화에 따라 일회성으로 

수립하는 중장기계획들의 주요 내용이 대체로 수명이 짧으며, 이러한 추세는 점차 

강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선 정량적 분석과 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 기반한 

정성적 분석으로 본 세부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 내 일관성 및 지속성이 낮다는 제도적 속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산발적인 중장기계획 수립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의 중장기적 발전전략 및 과학기술 부문 

    가치관을 반영하여, 거시적인 관점에서 중장기계획 간 관계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참여자 3, 참여자 6, 참여자 11, 참여자 19)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간 논리적 연계를 강화하고, 상호보완 및 협조 메커니즘을 

       구축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참여자 1, 참여자 7, 참여자 12)

“정성적 분석에서 나타난, 키워드 군집의 진화패턴 내 군집의 소멸률이 증가하는 반면, 

생성률이 낮아지는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과학기술 부문 정책이 통합성을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정책이 다루는 키워드 및 주제의 범위가 다양하지 못한 현실을 

대변한다고 생각한다.”

(참여자 4, 참여자 5, 참여자 8, 참여자 11)

“정권이 변동하는 시점마다 키워드 군집이 높은 소멸률을 보이는 점은 정치적  

  이유로 일회성으로 수립 및 추진하는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의 난립을 대변한다.”

(참여자 2, 참여자 3, 참여자 14)

“이와 같은 주요 결과는 행정부(대통령) 중심으로 과학기술 부문 주요 정책 의제를 형성함을 

뒷받침한다”

(참여자 3, 참여자 9, 참여자 16, 참여자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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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중심으로, 정권마다 다른 형태로 과학 기술을 강하게 드라이브 하다 보니, 

정책의 불연속성을 강화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별 부처들은 예산 확보와 

기득권 및 관할권 보호와 확장을 위해 백화점식으로 단기 성과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R&D 

사업들만 구상하게 된다.” 

(참여자 2, 참여자 6, 참여자 12, 참여자 20)

세 번째로, 다수 전문가는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의 실효성 및 미래 행정기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부처 간 상호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중장기계획 관련 법과 계획이 많아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서, 부처 간 협업 평가 

관련 제도가 없고 부처 간 장벽이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중장기계획을 

분야별로 묶어 협업과 소통 및 상호연결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가 

독립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FGI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탈 

추격 상황에서 과학기술의 다양한 활용성(경제성장 및 사회문제 해결 등에 기여)을 

고려하였을 때, 다양한 부처들이 개별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개별 부처 및 기관에 

특화된 중장기계획 수립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상호 간 연계성을 강화하여 중복성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이는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의 실효성 강화를 

넘어 R&D 부문 투자의 비효율성 해소에도 기여할 것임을 언급하였다. 

특히, 전문가들은 R&D 부문의 높은 수익성을 보장하려면 기술개발 전 주기적 

지원에 대한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부처 간 연계 및 협력이 

필수적이라 강조하였다. 중장기계획에는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내용을 포함할 수밖에 

없으므로, 계획 이행상 책임성 강화 및 갈등 요소 완화를 위한 부처 간 협력체계 및 

관련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같이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간 낮은 연계성은, 앞선 장에서 살펴본 정량분석 내 최상위계획과 하위 

중장기계획 간 정합성 수준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중장기계획을 다양하게 수립하고 관련 R&D 예산 투입이 오롯이 경제사회적 성과를 증대시킨다는 

선형적 접근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스웨덴 패러독스’가 주는 시사점을 곱씹을 필요가 있다.”

(참여자 1, 참여자 3, 참여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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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경제사회 시스템 내 

과학기술과 혁신의 영역이 확대하면서, 관련 계획에 대한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를 효과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중장기계획을 작성하는 과정 

내에 객관적, 합리적인 분석 도구의 활용을 실질화하고 다원화할 것을 언급하였다. 즉, 

정책과정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론을 다양하게 활용함으로써 미래지향적 

정책설계 역량 및 정책 인텔리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에서 파급효과 분석 및 정량적 근거 제시가 매우 중요하므로, 

구체적인 표준분석법을 마련할 것을 주장하였다. 현재,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파급효과 분석에 활용하는 방법은 산업연관표 등을 이용한 유발계수 계산 등에 

국한됨을 지적하였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현시점의 유발효과보다는 미래 시점에 

예상되는 유발효과 및 파급효과 분석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므로, 다양한 분석 도구 

발굴 및 활용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참여 전문가들은 국내외 과학기술 또는 사업현황, 기술수준 분석, 미래사회·기술·산업 

전망, 각종 통계 및 설문조사, 국내외 사례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정량적 분석도구 

개발 및 활용을 장려해야 함을 언급하였다. 특히, 일부 전문가는 중장기계획 내 작성 

주체가 작성한 자료 및 데이터만 제한적으로 포함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관의 

분석자료 및 정보를 포함함으로써, 대내외적인 정책환경 변화와 중장기계획 이행에 

따른 파급효과 제시를 이뤄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들은 이 같은 접근이 작성 주체의 

입장(및 이해 관계)만을 대변하지 않고 중장기계획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이라는 점에 공감하였다. 이처럼, FGI에 참여한 다수 전문가는 환경 분석을 통해 

계획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합리적으로 제시하고, 이러한 객관적 분석을 바탕으로 

단계적 성과목표 설정의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R&D 투자 집약도가 1위 수준이다. 하지만, 최근 투자 비효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데, 이는 개별 부처가 독립적으로 추진하는 

  중장기계획 및 R&D 사업의 연계성이 낮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

(참여자 1, 참여자 8, 참여자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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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파급효과 분석은 유발계수 계산 등에 머무르는 상황이다. 

하지만, 중장기계획의 실질적 효과를 정량화하기 위해서는 미래 시점 유발효과 및 

    파급효과 분석을 이뤄낼 필요가 있다.”

(참여자 20)

“특히, 중장기계획의 잠재적 이해관계자가 되는 기관의 분석 보고서만을 활용할 경우 자칫 글로벌 

환경을 왜곡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고 더 객관적인 근거의 제시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중장기계획 평가를 수행이 필요하다.”

(참여자 4, 참여자 9, 참여자 10)

“국내외 과학기술 또는 사업현황, 기술수준 분석, 미래사회･기술･산업 전망, 

각종 통계 및 설문조사, 국내외 사례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정량적 분석도구 개발 

및 활용을 장려해야 한다.”

(참여자 4, 참여자 7)

“다수의 연구기관이 예측기반 과학기술 정책기획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중장기계획 수립 및 설계과정으로 환류되는 경우는 드물다. 거버넌스 혁신이 필요하다.”

(참여자 2, 참여자 3, 참여자 14)

이와 함께 대다수 전문가는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집행체계 및 집행과정에 대한 

평가가 매우 중요함을 언급하였다.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환경일수록 애초에 

세운 계획의 매년 집행 평가, 수정 보완 프로세스 정립, 이 과정에서 새로 만들어진 

다른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보완 등이 중요해짐을 언급하며, 정책과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평가 역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이전 계획에서의 성과와 

추진내용 및 체계를 재점검하고, 시사점을 새로운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환류체계 

구축이 실질화 되도록 유도해야 함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책 과정에 대한 

학습효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메타평가 체계 내 주요 점검항목을 보완할 필요를 

지적하기도 하였다. 다수 전문가는 정권 중심의 과학기술 부문 정책변동에서 증거기반 

정책변동 관리 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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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류 체계 구축은 중장기계획의 평가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며, 

  특히 이전 계획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부분도 의미가 있지만, 이전 계획의 

   성과와 추진내용을 재점검하고, 시사점을 새로운 계획에 반영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참여자 6, 참여자 10, 참여자 13)

“증거기반 정책변동 관리는 단순히 중장기계획의 최종적 성과평가를 넘어, 중장기계획 및 정책 

집행과정 및 프로세스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책학습 역량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참여자 8, 참여자 14, 참여자 20)

더불어, 다수 전문가는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의 자율성과 유연성도 보장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대응 전략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코로나

바이러스 출현 등을 포함한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한 중장기계획의 변동 관리가 민첩

하게 이뤄져야 함을 주지하였다. 이에, 과학기술 부문은 대외여건의 변화가 중장기 목표 

달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매우 큰 분야로서, 대외불확실성에 매우 취약한 분야

이기도 함을 언급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과학기술 부문은 더는 빠른 추격자

(fast-follower) 전략이 아닌 선도형(first-mover) 전략을 추구해야 하므로,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할 상황에 직면

함을 지적하였다. 이에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 내에서 너무 견고한 조건을 요구

하는 것보다 자율성 및 유연성이 보장되도록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최근 기술변화 주기가 줄어들고 융합기술 기반 연구개발이 다수 수행되나, 근거

법령이 중장기계획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하였다. 예컨대 ｢제3차 융합

연구개발활성화 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에서 협동·융합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시책 마련을 명시하였으나, 해당 기본계획의 구성과 담당 부서는 명문화되지 않은 상황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에, 기술변화와 근거법령상 시차가 있는 상황에서 과학기술 부문의 

미래 적응력 강화를 위해서는 환경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목표 및 추진전략 등을 점진적

으로 수정 및 개선할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하는 연동 기획(rolling planning)이 실질적

으로 정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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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술변화의 주기가 단축되고 융합기술 기반의 연구개발을 다수 수행하면서 

근거법령이 중장기계획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제3차 융합연구개발활성화 기본계획｣은 과기기본법 제17조에서 

협동·융합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시책 마련을 명시하였으나, 해당 기본계획의 구성과 

담당 부서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참여자 20)

“빠른 추격자 전략이 아닌, 선도형 과학기술 혁신체제로의 이행과정에서는 지금까지 마주하지 

못한 복잡하고 다양한 정책문제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과학기술 부문의 민첩한 

대응역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참여자 6, 참여자 11)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는 과학기술과 달리 법체계의 변화 속도는 느리기 때문에 

    유연한 대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이뤄내야 한다.”

(참여자 3, 참여자 10, 참여자 13, 참여자 20)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수 전문가가 지적하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의 낮은 자율성 및 적응력 한계는 앞서 정량적 분석에서도 일부 확인하였다. 

앞선 장에서, 전체 중장기계획의 키워드 네트워크 군집의 진화패턴 분석을 통해 

‘미래지향적 유망기술 발굴 및 개발’을 강조하는 진화 흐름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강조와 통합성 추구’를 포함한 정책 내용의 진화적 흐름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분화하는 양상이 나타나기 어려움을 확인하였다. 키워드 군집의 다양성 약화는 

해당 이슈에 대한 미래 적응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정량적 분석을 통해, 

미래지향적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수립중장기계획 수립과 과학기술 정책의 통합성 

증대를 뒷받침하는 가치체계 형성 및 인식 공유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키워드 네트워크의 정량분석과 FGI 기반 정성분석을 바탕으로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는 급변하는 기술변화 및 대외여건 

변화에도 여전히 경직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처럼 FGI 및 자문을 통해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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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 측면 정책적 문제로서 1) 중장기계획의 낮은 

실효성, 2) 정책 추진의 낮은 일관성 및 연속성, 3)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상 부처 간 

낮은 연계성, 4) 증거기반 정책 분석 및 평가의 낮은 실효성, 그리고 5) 중장기계획의 

낮은 자율성 및 미래 적응력으로 요약 및 정리할 수 있었다. 이상에서 언급한, 주요 

정책문제 및 세부 설명은 [표 3-6]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정책문제 세부 내용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의

낮은 실효성

● 많은 기본 법령 내에 중장기계획이 있으나, 점점 그 개수가 많아지면서 개별 

계획의 영향력은 오히려 감소

●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단기정책 수립 등에 비해 우선순위가 떨어져 실효성이 

높지 않은 경우가 다수

정책 추진의 낮은 

일관성 및 불연속성

● 정치적 이유나 정권 변동에 따라 일회성으로 수립되는 중장기계획이 대다수

이며, 계획의 수명이 짧고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

● 국가의 중장기적 발전전략 및 가치관을 반영하여 거시적인 관점에서 중장기

계획 간 관계를 긴밀히 설명할 필요가 있음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과정 내

부처 간 낮은 연계성

● 부처 간 협업 평가 관련 제도가 없고 부처 간 장벽이 큼

● 계획 이행상 책임성 강화 및 갈등 요소 완화를 위한 부처 간 협력체계 및 관련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

증거기반 정책 분석 

및 평가의 낮은 

실효성

● 중장기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 분석 도구의 활용을 

실질화·다원화할 필요성 강조

● 이전 계획에서의 성과와 추진내용 및 체계를 재점검하고, 시사점이 새로운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환류 체계 구축이 필요

중장기계획의 낮은 

자율성 및 

낮은 미래 적응력

●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한 중장기계획의 변동 관리가 민첩하게 이뤄져야 함

● 최근 기술변화 주기가 단축되고 융합기술 기반 연구개발이 다수 수행됨에도, 

근거법령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함

● 환경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목표 및 추진전략 등을 점진적으로 수정 및 개선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연동 기획(rolling planning)의 실질적 정착이 필요

[표 3-6]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기반 주요 정책문제 도출



 ∙∙∙ 제3장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체계 고도화 및 활용

 제3절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평가체계 고도화   175

2  도출 정책문제 기반 메타평가 체계 개선방향 도출

이같이 논의를 통해 도출한, 주요 정책문제를 바탕으로 중장기계획 구성·수립 절차·

내용평가 틀에서 추가하고 수정(보완)할 사항에 대한 심화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분야에 특화된 중장기계획 평가체계 및 검토항목을 체계적으로 고도화

하고자 하였다. 우선, 과학기술 정책 분야 전문가들은 ’19년에 도출한 중장기계획 메타

평가 기준 및 체크리스트에 대해 실제 현장에서 적용 및 활용할 수 있는 점검항목 위주로 

대폭 축소하거나 재구조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별로 

현재의 기술 수준, 시급성, 준비도 등이 천차만별이므로 모든 중장기계획을 획일화된 

구성과 형태로 몰아가면 부적절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필수적인 항목 위주로 평가하고, 

그 외에는 구성과 내용에서 과학기술 분야에 따른 자율성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일부 전문가는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프레임워크를 구성, 

수립 절차, 내용 측면에서 동일한 형식을 택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요건심사를 하는 것은 ‘구성’ 측면으로 한정하고, 수립 절차와 내용 측면에서는 

‘이행 가능여부’와 ‘실제 기대효과’를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의견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더불어, 일부 전문가들은 체크리스트 내 주요 항목들의 중

요도를 도출하고, 상대적 중요도가 낮은 항목은 제외하여 재구성할 필요를 언급하였다.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은 분야별 특수성이 존재할 것이므로 메타평가 평가 체계 

   적용 및 점검항목 범위의 유연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부 항목 간 중복된 내용이 있어 조정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참여자 3, 참여자 18, 참여자 19)

“모든 중장기계획을 획일화된 구성과 형태로 몰아가는 것도 부적절하며, 

필수적인 항목 위주로 평가하고 그 외에는 구성과 내용에서 과학기술 분야에 따른 자율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로,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요건심사를 하는 것은 ‘구성’ 측면으로 한정하고, 

수립 절차와 내용 측면에서는 ‘이행 가능여부’와 ‘실제 기대효과’를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참여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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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비타당성 평가를 위한 지표를 세분화하면, 사업 자체의 타당성 여부보다는 

   평가지표에 따라 보고서를 얼마나 잘 썼는지가 통과 기준이 되어버린다는 비판이 

있는 상황을 다시 한번 곱씹을 필요가 있다.”

(참여자 12)

더불어, 중장기계획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 및 점검항목을 너무 세분화하면, 오히려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의 경직성을 강화할 수 있음을 경계하였다. 

예컨대 R&D 예비타당성 평가를 위한 지표를 세분화하면 사업 자체의 타당성 

여부보다는 평가지표에 따라 보고서를 얼마나 잘 썼는지가 통과기준이 되어버린다는 

비판이 있는 것처럼, 메타평가 점검항목을 과다하게 세분화하면 중장기계획 자체의 

내용과 완결성보다는 평가 체크리스트에 맞는지 아닌지가 정책 품질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절차를 따랐는지 

따르지 않았는지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문제를 정확하게 인지했는지, 실효성 있는 

해법을 제시하는지 등 내용 포함 여부보다 내용의 질을 평가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기존 ’19년에 도출한 메타평가 체계 내 주요 항목 간 통합 및 재구조화와 평가체계 

적용의 유연성 확보를 바탕으로 하여, 미래환경변화에 대응한 중장기계획의 자율성 및 

적응력 증대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과학기술 부문 메타평가 체계 및 점검항목을 고도화하기 위한 두 번째 개선사항 관련 

제언으로서, 국가 중장기 비전 및 발전전략과 중장기계획 간 상호정합성이 

확보되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산발적인 중장기계획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국가 가치관을 반영하여 큰 틀에서 중장기계획 간 관계를 

긴밀히 설명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대다수 전문가는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이 

추구하는 비전 및 목표는 더욱 장기적인 국가 비전과 연계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즉, 

장기적 차원에서 정부 정책 추진과 일관성을 갖춘 중장기계획의 수립이 이루어지도록 

메타평가 체계 내 점검항목 보완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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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가치관을 반영하여 큰 틀에서 중장기계획 간 관계를 긴밀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에, 

장기적 차원에서 정부 정책 추진과 일관성(국가 정책 추진의 가치관 반영, 헌법 이행 등)을 

갖추도록 하는 중장기계획의 수립이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점검이 필요하다.”

(참여자 8)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작성 시점에서의 사회 분위기나 과거 계획의 주안점, 방향성 등을 

충실히 조사하여야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의 시대적 흐름 속 목적과 의미 및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참여자 1, 참여자 3, 참여자 19)

“과학기술 기본계획 등 최상위계획 간 정합성을 검토하였는지, 혹은 정부의 중점   

  R&D 사업 및 중장기계획과의 연관성을 검토하였는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여자 3, 참여자 18, 참여자 19)

전문가들은 기존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체계 내 ‘구성’ 평가 틀 내 ‘과학기술 기본계획 

등 최상위계획 간의 정합성을 검토하는가?’와 ‘과거 수립한 기존 계획과의 관련성이나 

흐름(예, 이전 계획과의 차별성 및 개선 방향)을 기술하였는가?’, ‘정부의 중점 추진 

R&D 사업(예, 정부 뉴딜 전략 등)과 연관성을 기술하였는가?’ 등의 점검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작성 시점에서의 사회 

분위기나 과거 계획의 주안점, 방향성 등을 충실히 조사해야,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의 

시대적 흐름 속 목적과 의미 및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 더불어, 장기 이상의 

시계 속에서 해당 중장기계획이 어떤 위상과 포지션을 취해야 할 것인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점검항목을 추가 및 보완할 필요를 

강조하였다.

세 번째로, 전문가들은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내 계획수립 절차의 타당성에 대한 

체계적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련 점검 항목(checklist)을 메타평가 

체계에 보완하여 추가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전문가 대다수는 중장기계획 수립 

시 학계, 산업계, 국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합의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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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하였다. 다만 중장기계획 수립 절차 내에 

형식적인 의견수렴에 그치지 않도록 실효적인 의견수렴이 중요함을 언급하였다. 예를 

들면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전문가 및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운영하여 

세부 영역별로 중장기계획의 기본방향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권고안을 받는 등 

체계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전문가들은 중장기계획 수립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공론화의 실효성을 점검할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정책 

수요조사, 수요자 의견 청취,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타 심의기구 등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이 효력있는 최종 심의를 거쳤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내 계획수립의 주체(심의기구 포함), 주체별 역할 및 

수립 경과(이해관계자와의 협의,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 포함)에 대한 명시적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중장기계획 내에 포함할 때, 절차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계획을 추진할 때 실효성을 증대한다고 보았다. 또한, 일부 

전문가는 계획수립의 최종 절차로서 공청회가 아니라, 계획과 정책 수요에 대한 확인과 

검증 절차가 사전적으로 있었는지 점검이 중요함을 언급하였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는 

계획내용 대부분이 미래의 불확실성과 기술·시장의 위험을 내포하므로 사전 절차에서 

합리성이 타 분야에 비해 더 많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다수 전문가는 계획의 비전과 

전반적인 방향에 대한 사전적 수요조사와 조율 과정을 필수적으로 이행하여야 함을 

언급하였다. 이들은 기존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체계에서 ‘수립 절차’ 평가틀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의견 수렴과정의 독립성과 객관성 보장을 검토하였는가? ’, ‘수립 

절차 내 참여자들 간 협의 과정에서 다양성을 고려하였는가?’, ‘수립과정 내에 (잠재적) 

이해관계자들의 수요를 반영하였는가?’, ‘계획수립 주체(심의기구 포함), 주체별 역할, 

수립 경과(이해관계자와의 협의,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 포함) 등을 제시하였는가?’, 

‘중장기계획 자체의 필요성에 대한 정책 수요자 조사를 수행하였는가?’, 그리고 ‘계획을 

검토할 심의기구를 거쳤는가?’ 등과 같은 점검 항목을 추가로 반영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중장기계획 수립과정에서 특정 집단의 이해만을 대변하지 않도록 다양성을 

고려하고, 계획수립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관련 항목들을 추가 및 

보완하여 메타평가 체계 내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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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수립의 최종 절차로서의 공청회가 아닌, 계획의 정책 수요에 대한 확인과 검증 

     절차가 사전에 있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참여자 2, 참여자 6, 참여자 17)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을 수행하였는지,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타 심의기구 등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이 효력 있는 최종 심의를 거쳤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과학기술 중장기계획 내에 명시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

(참여자 9)

“계획수립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되 특정 집단의 이해만을 대변하지 않도록 

하는 견제 수단을 명시하는 것은 어떨까 한다.”

(참여자 7)

네 번째로, 전문가들은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부처 간 

협력체계 및 거버넌스에 대한 체계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한 정보를 

중장기계획 내 명시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다수 전문가는 

복수의 부처 및 부서가 관계하는 중장기계획은 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다양한 

부처/부서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임에 공감하였다. 이처럼 부처 및 부서 간 협력 

거버넌스 구성에 관한 내용도 중장기계획 내 포함해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책임성 

강화 및 갈등 요소 완화를 위해 부처 간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은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또 다른 전문가 역시 계획 내에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내용을 포함할 수밖에 없으므로, 해당 사안의 계획수립 절차 중 부처 간 

협업이나 조율 과정을 포함하였는지에 대한 점검을 추가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다수 전문가는 중장기계획 내 주요 정책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 사고와 수행 주체 간 협업과 거버넌스가 제대로 설계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전문가들은 기존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체계 

내에 ‘수립 절차’ 및 ‘내용’ 평가틀에서 ‘전략 및 과제 추진상 이해관계자 복잡성에 따른 

제약요인을 고려하였는가?’, ‘다부처가 연관하는 사업은 부처 및 산하 조직 간 

협력방안에 대한 검토를 거쳤는가?’, 그리고 ‘단계별 계획 실효성을 증진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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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를 검토하였는가?’ 등의 점검 항목을 기존 메타평가 체계 내에 보완하여 추가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수립 절차의 체계성과 관련하여, 공청회 개최 등이 형식적인 판단 근거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이해관계자도 세분화하여 가능하다면 직접 관련자와 

간접 관련자를 구분하고, 이를 모두 고려하였는지를 평가할 수 있었으면 한다.”

(참여자 11, 참여자 13)

“계획 안에는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내용을 포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계획수립 절차 중에 부처 간 협업이나 조율 과정을 

거쳤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참여자 10)

“수립 절차상 부처 간 협력관계 구축과 의견 조율을 넘어, 실제 추진전략 및 관련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 요소를 고려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성 등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참여자 10, 참여자 20)

다섯 번째로, FGI 및 자문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내 목표 

달성에 관여하는 복잡한 이해관계자들을 체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일부 

전문가는 중장기계획에서 제시된 정책과제를 관리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부처를 

명확히 하는 것도 정책추진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 

내에 공공과 민간의 잠재적 역할을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공공과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여 서로 상호 보완할 때(예컨대 공공은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법 제도를 마련하고, 민간은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통한 시장을 창출하는 등), 중장기계획의 실효성이 더욱 

강화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중장기계획의 이해관계자와 참여자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명확하게 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중장기계획의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는 부문에서 단순히 이해관계자들의 복잡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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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는지만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계획이행 주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주체 간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였는가?’, ‘이해관계자의 복잡성에 따른 제약요인을 

고려하였는가?’, ‘이해관계자 간 갈등 요소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고려하였는가?’ 

등 항목을 추가한 메타평가 체계 보완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계획 내 주요 전략 및 과제 내 핵심 주체들의 역할을

분담하여 제시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

(참여자 9)

여섯 번째로, 전문가들은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 상 정책학습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을 구체적인 형태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이전 

국회미래연구원이 「정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방안 연구」를 통해 도출한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기준 및 체계에는 중장기계획의 최종적 성과평가에만 집중함을 지적하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장기계획 집행과정에 대한 평가, 성과평가의 프로세스와 엄밀성 

등에 대한 평가 등 주요 점검 항목을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환경에서는 애초에 세운 계획의 연도별 집행 평가와 수정 보완 

프로세스, 이 과정에서 새로 만들어진 다른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보완 등이 오히려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기존 평가체계 내 중장기계획 시행과정 전반을 평가할 

별도의 항목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계획 집행과정과 추진 체계에 다한 성과 점검 및 

관리 계획을 제시하였는가?’, ‘중장기계획 이행과정 상 실적 점검체계와 관련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가?’, ‘정책추진 및 집행과정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는가?’, 

‘정책추진과 집행과정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였는가?’ 등의 항목을 기존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체계에서 ‘수립 절차’ 및 ‘내용’ 평가 틀에 추가로 포함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중장기계획의 잠재적 이해관계자들이 체감하는 중장기계획의 성과가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이전 계획의 성과평가 결과를 검토할 때, 이전 계획의 성과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정책 수요자들의 기대 수준에 도달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여, 

계획수립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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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환경일수록 애초에 세운 계획의 연도별 집행 평가와 수정 보완 

프로세스, 이 과정에서 새로 만들어진 다른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보완 등이 주요해진다. 

이에 대한 관련 평가항목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참여자 2)

“증거기반 정책변동 관리는 단순히 중장기계획의 최종적 성과평가를 넘어, 중장기계획 및 정책 

집행 과정 및 프로세스에 대한 평가를 거쳐야 한다. 이를 통해, 정책학습 역량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참여자 8, 참여자 14, 참여자 20)

“이전 계획에 대한 최종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수준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진행하는 계획에서도 지속적으로 평가 내용을 환류할 시스템이 필요하다.”

(참여자 5, 참여자 13)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정책과정 내 학습효과 증대를 도모하려면 관련 거버넌스(체계)를 

명시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에 따라, ‘중장기계획 내 단계별 목표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계획의 실효성 증진을 위하여 관련 거버넌스 체계를 검토하였는지’, 

‘연차별 추진실적 점검 및 시행계획 수립과 환경변화에 따른 계획 수정 등 계획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등의 점검항목을 기존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체계 내 ‘내용’ 평가틀에 추가로 포함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더불어, 중장기계획 내 

정책환경 및 파급효과 분석 부문에서 기술추세를 분석하거나 기술 수준을 분석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론을 활용하였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수립 절차 내에서 이해관계자들의 다양성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계획의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점을 투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여자 7, 참여자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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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환경 및 파급효과 분석에서 기술추세 분석과 기술수준 분석 시 

빅데이터 활용(DB를 활용한 특허 분석, 논문분석, 제품분석, NTIS 분석 등) 및 

객관적이고 합리적 방법론을 활용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참여자 12)

일곱 번째로, 전문가들은 계획에서 단계적 성과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단계별 목표설정의 적합성 검토가 이뤄졌는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공통으로 강조하였다. 정책환경 분석 내용을 정책목표 

설정에 적절히 반영하였는지 체계적인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요 미래 동인을 전망할 때, 국내 및 글로벌 정책환경을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국내 정책환경(현재 및 전망)에 대한 분석과 글로벌 

정책환경(현재 및 전망) 분석 등이 충실히 이루어질 때,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또한 외부 환경을 고려할 때, 정책환경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글로벌 연구개발 동향과 국내 기술경쟁력 부분도 

중요한 요소로 감안하여 중장기계획에서 정책환경 및 파급효과 분석 부문에 대한 

체계적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았다. 이같은 체계적 접근을 바탕으로, 계획 내에 

설정된 정량적 목표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단계별 목표설정을 혁신체제 내 관련 

주체들의 행동 변화를 유인하기에 적합한 수준으로 설정하였는지 검토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문가들은 ‘주요 미래동인에 대한 미래전망 시, 국내 및 

글로벌 정책환경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였는가?’, ‘정책환경 분석내용을 정책목표에 

적절히 반영하였는가?’, ‘단계별 목표의 적합성 검토가 이뤄졌는가?’, ‘기술성숙도 

단계를 감안한 단계별 목표설정 및 적합성 검토가 이뤄졌는가?’ 등의 항목을 기존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체계에서 ‘내용’ 평가 틀에 추가로 포함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일부 전문가는 계획 내에 설정된 목표가 구체적이고(specific, S), 정량화 

가능하며(measurable, M), 달성 가능하며(achievable, A), 정책환경 분석과 관련 

있으며(relevant, R), 시간적 고려(time-bound, T)를 포함하는지 측면에서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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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한 정량적 목표가 타당한지, 또 단계별 목표설정을 정책목표 달성과 유인을 

     부여하기에 적합한 수준으로 설정하였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참여자 4, 참여자 12, 참여자 19, 참여자 20)

“목표의 구체적인 정량지표 제시 여부를 평가하기보다는, 중장기계획에서 제시하는

          정량 목표치의 수립 근거 등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참여자 13, 참여자 16)

“설정한 목표가 구체적이고(specific, S), 정량화 가능하며(measurable, M), 

달성 가능하며(achievable, A), 정책환경 분석과 관련 있으며(relevant, R), 

   시간적 고려(time-bound, T)를 포함하는지 측면에서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

(참여자 9, 참여자 12)

“주요 미래동인에 대한 미래전망에서 국내 및 글로벌 정책환경을 포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참여자 2)

 

여덟 번째로, 과학기술 정책 분야 전문가들은 중장기계획 내 기술적 요소의 상호연계

성에 대한 검토를 체계적으로 거쳐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정 기술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 기술중심 계획과의 연계성, 기존 기술성과와 연계성 분석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체계적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는 공통적 요소

기술을 지닌 분야가 많고, 해당 분야는 연계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하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 내 기반 기술과 그 외 기술에 대해 언급하고, 기술 간 상호연계성에 대한 설명을 

명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 다른 전문가는 중장기계획 이행을 위해 핵

심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R&D 사업(예를 들면,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과 

‘한국형 발사체개발사업’ 간 관계 등)은 계획 내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

하였다. 이를 통해, 핵심 대규모 R&D 사업의 추진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정 기술중심의 계획수립 시 관련 기술중심 계획과의 연계성 

및 기존 기술 성과와 연계성 분석은 이루어졌는가?’, ‘핵심 대규모 R&D 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였는가?’ 등 점검항목을 기존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체계 내 

‘내용’ 평가틀 내에 추가로 포함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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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분야 내 핵심기술을 식별하고 기술 간 상호연계성을 계획 내에서 체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관련 핵심기술 분야 R&D 사업의 추진동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참여자 17)

“과학기술은 공통적인 요소기술의 성격을 지니는 분야가 있을 수 있으며, 

  해당 분야는 연관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것이 중요하다.

      기술적 연관 관계와 R&D 투자의 중복 문제는 구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참여자 3)

더불어, 전문가들은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 내 목표-전략-과제 간 응집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특히, 다수 전문가는 공통으로, 중장기계획 내에서 제시하는  

전략 방향과 개별 정책과제 간 전략적 정합성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함을 강조

하였다. 목표-전략-과제 간 방향이 다르거나, 목표가 상호 모순된 정책과제가 병렬적으로 

나열된 것은 아닌지 등을 포함하여, 계획의 합리성·적절성 관점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

함을 언급하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전략별 의제 사이와 전략 사이에 상호연계성과 시너지 

효과에 대한 고려가 있는지 여부를 메타평가 체계 내 점검항목으로서 추가로 고려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에, 추진과제가 목표 및 추진전략 달성과 연관하는지, 

전략 및 과제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고려하는지 등을 과학기술 

부문 메타평가 체계 내 점검항목으로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실제 중장기계획 메타평가의 본격적인 수행에 앞서, 구체적인 체크리스트 항목에 대한 설명과 

함께 메타평가의 의미, 절차, 방법 등을 담은 명확한 지침을 제작하고, 

   샘플 형태로 메타평가를 진행하여 문제점을 분석하여 보완하는 것도 좋을 수 있다.”

(참여자 6)

“단순히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구체화하는 것보다 잘 정립된 중장기계획을 발굴하고, 

     이를 확산하여 벤치마킹 사례를 축적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참여자 3, 참여자 11, 참여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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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간 협업 부재 문제해결을 위해 중장기계획을 분야별로 묶어, 협업과 소통 및 연결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해당 기능을 국회 내부 기능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여자 2, 참여자 17)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고도화된 메타평가 체계를 잘 활용한다면,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

계획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였다. 전문가들은 과학기술의 

통합적 접근 및 부처 간 협력을 필요로 하는 범부처 중장기계획에 대한 메타평가를 강화

하거나 이를 모니터링할 제도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공통적으로 공감하였다. 

또한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에 대한 메타평가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서는 관련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행정부가 수립하는 다양한 경제·사회 

부문의 중장기 계획(안)에 대하여 입법부가 주관하여 해당 계획(안)의 구성, 절차, 내용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을 수행하는 것이 국가 기능의 역할분담 측면 및 계획 이행력 제고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임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일부 전문가는 중장기계획과 관련한 법과 계획이 많아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 

부처 간 협업 부재 문제해결을 위해 중장기계획을 분야별로 묶어 협업과 소통 및 연결

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해당 기능을 국회 내부 기능으로 제도화

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일부 전문가는 중장기계획을 조사 분석하는 총괄부처(및 

기관)와 관련 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협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

하기도 하였다. 또한, 다수 전문가는 이러한 거버넌스 구축을 바탕으로 하여 체계적으로 

잘 정립된 중장기계획을 발굴하고, 이를 좋은 사례(best practice)로 공유하고 확산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 다른 전문가는 실제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제도를 도입

하고 국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실시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본 세부 연구에서는 과학기술 정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및 자문을 통해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 측면 정책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여 도출한 주요 정책문제를 바탕으로, 

중장기계획 구성·수립 절차·내용 평가 틀에서 추가 및 수정(보완)할 사항에 대한 심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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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분야에 특화된 중장기계획 평가체계 및 

검토항목을 체계적으로 고도화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한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체계 고도화 방향은 아래 [표 3-7]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구분 주요 개선방향 세부 내용

1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체계 내 점검항목의 

유연성 확보

● 메타평가 체크리스트 및 점검항목을 세분화하면,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의 경직성을 강화시킬 위험을 경계해야 함

● 평가체계 적용과 유연성 확보를 바탕으로,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중장기계획의 자율성 및 적응력 증대 필요

2

국가 중장기비전 및 

발전전략과 

중장기계획 간 

상호정합성 확보

● 과학기술 부문 개별 중장기계획이 추구하는 비전 및 목표는 더욱 장기

적인 국가 비전과 연계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 차원에서 정부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갖추도록 하는 중장기계획의 

수립이 이루어지도록 메타평가 체계 내 점검항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3

수립 절차 타당성

대한 체계적 정보 

제공

● 과학기술 분야는 계획내용 대부분이 미래의 불확실성과 기술·시장의 위험

성을 내포하므로, 사전적인 절차적 합리성이 타 분야에 비해 더욱 중요함

● 계획수립 주체, 주체별 역할 및 수립 경과(이해관계자와의 협의,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 포함)에 대한 명시적 설명을 포함해야 함

4

부처 간 협력체계 및 

거버넌스 대한 

체계적 고려

●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부처/부서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임

● 주요 정책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 사고와 수행 주체 간 협업 및 관련 

거버넌스가 제대로 설계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함

5

복잡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체계적 고려

● 중장기계획의 이해관계자와 참여자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추진전략 내 공공 및 민간의 잠재적 역할을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이 

중요함

● 이해관계자의 복잡성에 따른 정책 추진상 제약요인 고려가 필요함

[표 3-7]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및 메타평가 체계 개선방향 제언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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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개선방향 세부 내용

6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 상 

정책학습 및 환류 

효과 강화

●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환경에서는 애초에 세운 계획을 매년 집행 

평가하고 수정 보완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함. 이 과정에서 새로 만들어진 

다른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보완 등이 더 중요함

● 중장기계획 시행과정 전반을 평가할 별도 평가항목이 필요함

● 정책과정 내 학습효과 증대를 도모할 관련 거버넌스(체계)를 명시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정책환경 및 파급효과 분석 부문에서 기술추세 분석과 기술 수준 분석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론을 다양하게 활용해야 함

7

단계적 성과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객관성 확보

● 단계별 목표설정의 적합성 검토를 거쳤는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정책환경 분석내용을 정책목표 설정에 적절히 반영하였는지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계획 내 설정된 목표가 구체적이고(specific, S), 정량화 가능하며

(measurable, M), 달성 가능하며(achievable, A), 정책환경 분석과 

관련 있으며(relevant, R), 시간적 고려(time-bound, T)를 포함하는지 

측면으로 타당성 검증 필요함

8

기술적 요소들의 

상호연계성에 대한 

체계적 검토

● 특정 기술중심 계획 수립 시 관련 기술중심 계획과의 연계성, 기존 기술

성과와 연계성 분석은 거쳤는지에 대한 체계적 검토 필요함

● 중장기계획 이행을 위해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대규모 R&D 사업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9
목표-전략-과제 간 

응집성 강화

● 계획 내 제시하고 있는 중장기전략 방향과 개별 정책과제 간 전략적 

정합성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필요함

● 목표-전략-과제 간 방향이 다르거나, 목표가 상호 모순된 정책과제가 

병렬적으로 나열된 것은 아닌지 등 포함하여, 중장기계획의 합리성·

적절성 관점에서 종합적인 검토 필요함

10

책임성 있는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주체(거버넌스) 구축

● 행정부 수립 중장기 계획(안)에 대해 입법부가 주관하여, 해당 계획(안)의 

구성, 절차, 내용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 수행하는 것은 중요함

● 부처 간 협업 부재 문제해결을 위해, 중장기계획을 분야별로 묶어, 협업과 

소통 및 연결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해당 기능을 

국회 내부 기능으로 제도화하는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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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체계 고도화 및 구성체계 도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년 국회미래연구원이 도출한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매뉴얼은 

정부가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부문별(예, 과학기술, 사회정책 및 정주여건 부문) 행정

환경과 행정수요가 상이하기 때문에 미래지향적 행정을 뒷받침하는 중장기계획의 체계적 

관리를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영역별 특수성 및 정책문제를 포괄적으로 고려한 메타평가 

체계의 고도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세부 연구에서는 과학기술 분야 

특수성 및 정책환경을 고려하여, 평가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고도화하고자 한다. 이에, 

중장기계획의 구성·수립 절차·내용 측면 평가항목 간 조정을 이뤄내고, 추가적인 평가

항목을 발굴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FGI 및 전문가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과학

기술 정책 분야에 공통된 경험이 있는 관련 종사자와 전문가들의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살펴보고, 주요 정책문제를 도출하였다. 또한, 여기에

서는 ’19년 국회미래연구원이 「정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방안 연구」를 통해 도출한 중장기

계획 메타평가 기준 및 방법(check-list)을 공유하고, 이를 실제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

계획 메타평가 적용 시 수정 및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해 탐색하였다. 

그에 따라, [표 3-6]와 [표 3-7]과 같이 주요 정책문제 및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및 메타평가 체계 개선 방향을 도출할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과학기술 부문에 특화된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기준 및 방법(check-list)을 도출하였다. 이를 중장기계획 

구성·수립 절차·내용 평가의 틀로 구조화하여 정리하면 아래 [표 3-8], [표 3-9], 

그리고 [표 3-10]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년 연구의 주요 

접근을 차용하여, 점검의 주요 기준을 대기준과 소기준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대기준은 ‘충실성’과 ‘실현가능성’, ‘타당성’으로 나누었다. ‘충실성’은 중장기계획의 

형식적 측면을 주로 검토하며, 중장기계획이 계획으로서 필요한 요소를 포함하는지를 

검토하는 ‘완결성’, 계획의 형식적 요소들이 법적인 근거에 부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는 ‘합법성’, 그리고 제시된 요소들을 명확하게 기술하였는지를 검토하는 

‘명확성’으로 구성한다. ‘실현가능성’은 중장기계획이 실제 적용되는 과정에서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에 대해 검토한다. 세부적으로 중장기계획에 활용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와 내용의 일관성이 존재하는지 등을 점검하는 ‘활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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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부처나 타 계획 간의 관계와 유사 중복 등을 고려하는지에 대한 ‘융합성’, 

정책대상이나 이해관계자가 계획수립 과정에서 참여하는지를 검토하는 ‘참여성’으로 

구성한다. 마지막으로 ‘타당성’은 중장기계획의 수립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분석 결과에 따라 수립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기준이다. 여기에는 분석자료나 분석 

방법이 객관적인지를 검토하는 객관성과 미래전망과 파급효과, 미래 시계 등에 대한 

점검하는 ‘미래지향성’을 포함한다. 이하에서는 상기 기준들에 따라 구조화 및 

고도화된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표 3-8]은 중장기계획의 구성 측면에서의 검토항목을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다. 해당 표는, [표 3-1]에 제시된 ’19년 연구에서 도출한 중장기계획 구성 평가의 

틀의 주요 점검항목 간 통합을 이뤄내 간소화하고, 주요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도출할 

수 있었다. 특히, ‘나. 연관 계획과의 관계’에서 실현가능성 및 융합성을 기준으로 ‘국가 

중장기비전 및 발전전략 기조와의 정합성을 기술하였는가?’와 ‘과거 수립한 기존 

계획과의 관련성이나 흐름을 기술하였는가?’를 추가 점검항목으로 고려하였다. 

전문가들은 과학기술 부문에서만큼은 근거법의 준수 기준을 다른 부문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다수 표명하였다. 이에, ‘가. 근거법령 준수 및 합목적성’ 내 

점검항목을 보완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로서 중장기계획 수립내용이 장기적 차원의 국가 

비전 및 목표와 연계성이 있는지, 상호정합성을 확보하였는지 등을 검토하는 것을 

추가로 고려하였음을 밝힌다. 더불어, ‘나. 연관 계획과의 관계’에서 실현가능성 및 

융합성/명확성 기준으로 ‘해외 유사정책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졌는가?’ 항목을 추가로 

고려하였다. 이는 유사한 정책 목적을 가진 국가들의 정책·계획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정책 방향에 대한 검증이나 합리적인 재원 투입 규모에 대한 대략적인 추산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점에 기반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FGI에 참여한 다수 전문가는 글로벌 

정책 트렌드 속에서 중장기계획의 주요 목표 및 위상을 이해할 것을 강조하였고, 관련 

점검항목을 추가로 포함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중장기계획 시행과정 전반을 

평가할 별도 평가항목이 필요하다는 주요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 추진체계의 

구체성’ 부문 내에 ‘기간별 집행체계 및 추진체계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였는가?’와 

‘추진체계에 집행 및 평가, 보완 프로세스 등을 잘 명시하였는가?’를 추가 점검항목으로 

고려하였다. 이는 계획수립 및 집행 단계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항목 설계라고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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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대기준 소기준 점검내용 설명

가. 근거법령 준수 및 합목적성

계획 충실성

합법성

/

완결성

근거법령의 목적에 

부합하였는가?

● 근거법령의 해당 조항을 명시했는지를 

내용으로 함

● 근거법령에 제시된 계획수립 목적을 구체적

으로 명시했는지를 내용으로 함

● 근거법령에 제시된 목적 그대로를 적시

하지 않았거나 추가된 목적을 기술하고 

있을 때 해당 기술내용이 근거법령의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내용으로 함

계획 충실성 합법성
법적 작성 주기를 

준수하였는가?

● 근거법령에서 제시한 계획수립의 주기를 

준수하였는지를 내용으로 함

계획 충실성 완결성
수정계획일 때, 

수정계획임을 명시하였는가?

● 수정계획 수립을 법적으로 제시하였을 

경우, 이를 명시했는지 여부/ 법상에 근거한 

수정계획이 아니더라도 수정계획이 존재

하면 이를 명시했는지를 내용으로 함

계획 충실성 명확성
계획수립의 목적을 명확히 

기술하였는가?

● 계획수립의 목적을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명확하게 설명하였는지를 

내용으로 함

나. 연관 계획과의 관계

계획 실현가능성 융합성

국가 중장기비전 및 

발전전략 기조와의 정합성을 

기술하였는가?

● 계획수립이 ‘과학기술 기본계획’ 등 최상

위계획 간 정합성을 검토하였는지, 정부 

중점추진사업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내용

으로 함

계획 실현가능성 융합성

과거에 수립한 기존 

계획과의 관련성이나 흐름을 

기술하였는가?

● 해당 중장기계획 수립 시점의 상황적 

맥락을 설명하고, 중장기계획이 장기 

이상의 시계 속에서 어떤 위상에 위치

하는지를 내용으로 함

계획

충실성

/

실현가능성

합법성

/

융합성

/

완결성

작성 시점의 연관 계획

(타 부처, 타 분야 포함)을 

포함 및 검토하였는가?

● 법적 연관 관계를 모두 포함하여 제시

하였는지를 내용으로 함

● 법적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관련 

분야의 타부서, 타 계획 등과 관련이 

있으면 이를 충분히 명시하고 검토했는지를 

내용으로 함

● 해당 계획과 관련한 계획에 대해 구체적

으로 명시하였는지를 내용으로 함

[표 3-8]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구성에 관한 평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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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대기준 소기준 점검내용 설명

계획 실현가능성

융합성

/

완결성

작성 시점의 연관 계획

(타 부처, 타 분야 포함) 간 

관계 및 상호정합성을 

고려하였는가?

● 연관 계획을 단편적으로 기술/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수직/수평적 관계를 고려하여 

명확하게 구분/제시했는지를 내용으로 함

● 연관 계획 간의(수직/수평) 정합성을 고려

하였는지를 내용으로 함

● 연관 계획과의 차별성 및 시너지 효과 

등을 검토하였는지를 내용으로 함

계획 실현가능성

융합성

/

명확성

해외 유사 정책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졌는가?

● 유사한 정책 목적 및 문제를 가진 국가

들의 정책·계획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정책 방향에 대한 검증이나 합리적인 재원 

투입 규모에 대한 대략적인 추산을 이뤄

냈는지를 내용으로 함

● 글로벌 정책 트렌드 속에서 해당 중장기

계획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는지를 

내용으로 함

다. 추진체계의 구체성

계획 충실성 완결성
담당(연관) 부처와 부서를 

명시하였는가?

● 해당 계획수립과 관련한 담당부처, 연관

부처, 부서 등을 명시했는지를 내용으로 함

계획

/

집행

충실성

/

실현가능성

완결성

/

활용성

실행부처와 부서 및 

타 부처 간 역할을 적절히 

배분하였는가?

● 해당 계획의 실행부처나 부서를 명확하게 

제시하였는지를 내용으로 함

● 실행부처, 부서 및 타부처 간 역할을 명시적

으로 배분하였는지를 내용으로 함

계획

/

집행

충실성

/

실현가능성

완결성

/

활용성

기간별 집행체계 및 추진 

체계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였는가?

● 부처와 부서 이외에 실제 집행에 핵심적

으로 참여할 산하기관과 단체 등을 명시

하였는지를 내용으로 함

● 계획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기간별 집행

체계 및 추진체계를 구체적으로 고려

하였는지를 내용으로 함

계획

/

집행

충실성

/

실현가능성

완결성

/

활용성

추진 체계에 집행 및 평가, 

보완 프로세스 등을 잘 

명시하였는가?

● 중장기계획 이행 과정상 실적점검 체계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를 내용

으로 함

● 정책 집행체계 및 추진체계에 대한 점검과 

평가 프로세스를 고려하였는지를 내용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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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는 중장기계획의 절차 측면에서의 검토항목을 정리 및 고도화하여 정리한 

것이다. 이는 [표 3-2]에 제시된 ’19년 연구에서 도출한 중장기계획 절차 평가의 틀의 

주요 점검항목 간 통합으로 간소화하고, 주요 추가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구성할 수 

있었다. 이에, 해당 부문의 체크리스트 내 계획수립 및 집행 단계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처/부서(조직) 간 협력을 위한 체계(거버넌스)를 명시하였는가?’ 항목을 추가 

고려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FGI에서 전문가들은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부처 간 협력체계 및 거버넌스에 대한 체계적 고려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관련 정보를 중장기계획 내 명시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다수 전문가는 책임성 강화와 갈등 요소 완화를 위해 부처 간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수적임을 언급하였다. 본 세부 

연구에서는 과학기술 부문에 특화된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체계 내 절차에 대한 

체크리스트로서 해당 계획의 수립이나 이행, 계획의 수립/이행을 통해 영향을 받는 

조직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복수의 부처 및 부서가 관계한 중장기계획일 

경우, 계획의 원활한 이행과 효과적인 협업을 도모할 거버넌스 체계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였는지를 검토하는 주요 항목을 메타평가 체계 내에 추가하였다.

단계 대기준 소기준 점검내용 설명

라. 기대효과 제시의 구체성 및 타당성

환류 충실성 완결성 기대효과를 포함하였는가?

● 해당 계획의 수립과 이행에 따라 나타날

(예상하는) 기대효과를 충실히 기술하였는

지를 내용으로 함(양적, 질적 지표 등을 

골고루 사용하여 기술)

● 이전 계획이 있었다면, 기대효과에서 어떤 

진보적 발전을 기대하는지를 내용으로 함

환류 타당성 객관성

기대효과는 객관적인 근거 

및 지표를 통해 

제시하였는가?

● 객관적 근거 및 지표를 바탕으로 기대

효과를 제시하였는지를 내용으로 함

● 기술적, 정책적, 경제적, 사회적 효과 등

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는지를 내용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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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GI에서 전문가들은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내 계획수립 절차의 타당성에 대한 

체계적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련 점검 항목을 메타평가 체계 내에 

보완하여 추가할 것을 언급하였다. 또한,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내 목표 달성에 

관여하는 복잡한 이해관계자들을 체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세부 연구에서는 중장기계획의 절차 측면에서의 검토항목 내에 

‘(정책수요자 측면에서) 수립과정 내에 국민 또는 정책 대상자들의 의견반영 여부와 

협의과정을 제시하였는가?’ 항목과 ‘(정책수요자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의 

독립성과 의견반영의 객관성 및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는가?’ 등을 추가로 고려하였다. 

계획수립 과정에 관련한 참여자들, 특히 시민들의 참여가 나타나는지 이들의 역할이나 

의견을 얼마나 반영하였는지 등을 기술하고, 국민 및 정책 수요자 의견을 반영하되 

특정 집단의 이해만을 대변하지 않도록 다양성이 확보되었는지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체계를 마련하고자 시도하였다.

더불어, ‘나. 계획추진의 구체성 및 활용성’ 부문 내에 중장기계획의 실현가능성 

증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점검항목으로서 ‘연도별 실행계획(시행계획)을 고려하였는가?’ 

항목을 추가로 고려하였다. 이는 다수 전문가가 기본 및 종합계획과 (단기) 실행계획 간 

괴리나 방향성 미스매치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의 주요 내용 사이에 정합성과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 내용에 기반한 것이다. 또한,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 상 정책학습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을 구체적인 형태로 

반영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요 의견 및 제언을 토대로, ‘다. 환류 체계의 구축’ 부문 

내 ‘정책 추진 및 집행과정에 대한 평가계획을 제시하였는가?’, ‘이전 계획의 

집행체계에 대한 성과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이전 계획의 

집행체계(과정)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였는가?’ 등의 점검항목을 추가로 

고려하였다. 해당 항목들은 정책평가 및 환류 단계 내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등을 

증대하기 위한 주요 체계 설정이다. 이처럼,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의 절차 측면의 

검토항목을 정리 및 추가함으로써, 고도화한 주요 내용 및 세부 설명은 [표 3-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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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대기준 소기준 점검내용 설명

가. 수립 절차의 체계성 및 타당성

계획 충실성 완결성
작성 주체 및 작성방식을 

제시하였는가?

● 해당 계획의 작성 주체를 분명하게 제시하여 

책임성을 확보하였는지를 내용으로 함

● 해당 계획의 작성방식을 구체적으로 기술

하였는지를 내용으로 함

계획 타당성 객관성
작성 주체가 타당한가?

(자체, 협동, 용역 등)

● 해당 계획의 작성 주체가 계획의 목적, 범위,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지, 타당한지 

등을 내용으로 함(다 분야/다 부서 연관 

계획임에도  단독 분야/부서가 자체적으로 

수립하였는지 산하 연구기관에 의존적으로 

수립하였는지 등을 판단)

● 작성 주체가 계획 수립의 전문성이 있는지, 

이전 계획에 작성 주체 및 관련 조직이 

참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용

으로 함

계획

/

집행

충실성

/

실현가능성

융합성

/

활용성

계획 이행 과정에서 관련 

부처/부서(조직) 간 협력을 

위한 체계(거버넌스)를 

명시하였는가?

● 해당 계획의 수립이나 이행을 통해 영향을 

받는 조직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를 

내용으로 함

● 복수의 부처 및 부서가 관계하는 중장기

계획이면 계획의 원활한 이행과 효과적 

협업을 도모할 관련 거버넌스 체계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였는지를 내용으로 함

계획 충실성

명확성

/

완결성

계획수립 과정을 적절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가?

● 해당 계획의 수립 과정을 일정별, 활동별, 

참여 주체별로 명확하게 기술하였는지를 

내용으로 함

● 계획의 작성 연혁을 연도별, 월별, 일별 

등 상세하게 제시하였는지를 내용으로 함

계획 실현가능성 참여성

(정책 수립 주체 측면)

수립과정에 부처 및 

이해관계자들 간 협의 

과정을 제시하였는가?

● 수립과정 내 (잠재적) 이해관계자들의 

수요를 반영하였는지를 내용으로 함

● 해당 계획 수립과정에 관련한 참여자들과 

그들의 활동, 의견 조정 등과 관련한 내용을 

얼마나 상세하게 기술했는지를 내용으로 함

● 계획수립의 주체(심의기구 포함), 주체별 

역할, 수립 경과(이해관계자와의 협의,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포함) 등의 제시 

여부 등을 내용으로 함

[표 3-9]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절차에 관한 평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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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대기준 소기준 점검내용 설명

계획 실현가능성 참여성

(정책수요자 측면)

수립과정 내 국민 또는 정책 

대상자들의 의견반영 여부 

및 협의 과정을 

제시하였는가?

● 해당 계획수립 과정에 관련한 참여자들 

특히 시민의 참여가 나타났는지, 이들의 

역할이나 의견을 얼마나 반영하였는지 등을 

기술하였는지를 내용으로 함

계획 실현가능성 참여성

(정책수요자 측면)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의 

독립성과 의견반영의 객관성 

및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는가?

● 정책 수요조사, 수요자 의견 청취 등 절차상 

정당성을 확보할 가시적인 노력이 있었는지 

등을 기술했는지를 내용으로 함

● 계획의 정책 수요에 대한 확인과 검증 

절차가 사전에 있었는지를 내용으로 함

● 계획 수립과정에서 국민 및 정책수요자 

의견을 반영하되 특정 집단의 이해만을 

대변하지 않도록 다양성을 확보하였는지 

등을 내용으로 함

나. 계획추진의 구체성 및 활용성

계획 실현가능성

완결성

/

명확성

연도별 

실행계획(시행계획)을 

고려하였는가?

● 기본 및 종합계획과 (단기) 실행계획 간 

괴리나 방향성 미스매치 등의 문제 발생 

방지를 위한 연계성 강화를 고려하였는지를 

내용으로 함

● 하위 실행계획과의 관련성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였는지를 내용으로 함

집행 실현가능성 활용성
계획 내 과제의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는가?

● 계획 내 수립한 과제를 중요도나 우선순

위에 따라 제시하였는지를 내용으로 함

집행 충실성

활용성

/

완결성

/

융합성

활용계획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는가?

● 해당 계획의 향후 활용계획 등을 구체적

으로 기술하였는지를 내용으로 함(예를 

들어, 해당 계획을 하위 부서나 지자체 등의 

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나 

해당 계획을 상위 국가계획 수립 기초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내용 기술)

● 활용계획의 법 제도적 위험요인을 검토

하였는지를 내용으로 함

● 해당 계획의 활용계획을 목적,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제시하였는지를 내용으로 함

● 계획의 활용계획이 연관계획, 유사 계획

과의 관계성을 고려하여 제시하였는지를 

내용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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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는 중장기계획의 내용 측면에서의 검토항목을 정리하여 고도화한 것이다. 

해당 표는, [표 3-3]에 제시한 ’19년 연구 도출 중장기계획 내용 평가틀에서 주요 

점검항목 간 통합을 이뤄내 간소화하고, 주요 추가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구성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문가들은 계획 내 단계적 성과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세부 연구에서는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내용에 관한 평가 체크리스트 내 ‘가. 목표와 추진전략 간 

단계 대기준 소기준 점검내용 설명

다. 환류체계의 구축

평가 충실성 명확성
정책평가(성과평가) 계획은 

제시하였는가?

● 중장기계획 주요 성과에 대한 평가 및 

성과 점검관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하였는지를 내용으로 함

계획

/

집행

충실성 명확성

정책 추진 및 집행과정에 

대한 평가계획은 

제시하였는가?

● 정책 추진과정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성과 점검관리 계획을 구분하여 제시

하였는지를 내용으로 함

평가

/

환류

실현가능성

/

타당성

활용성

/

객관성

이전 계획에 대한 

성과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는가?

● 이전 계획에 대한 성과평가가 이루어

졌는지를 내용으로 함

● 이전 계획에 대한 성과평가가 정책 수요

자들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관점

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내용으로 함

● 이전 계획의 성과평가가 명료하고 객관적

이며 타당한 기준에 따라 이뤄졌는지를 

내용으로 함

평가

/

환류

실현가능성

/

타당성

활용성

/

객관성

이전 계획의 집행체계에 

대한 성과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는가?

● 이전 계획의 집행체계 및 집행과정에 대한 

성과평가가 이루어졌는지를 내용으로 함

● 이전 계획의 집행체계 및 집행과정에 대한 

성과평가가 명료하고 객관적이며 타당한 

기준으로 이뤄졌는지를 내용으로 함

환류 실현가능성 활용성

이전 계획의 

집행체계(과정)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였는가?

● 이전 계획의 주요 집행 절차에 대한 평가 

결과를 환류하는 장치와 그 과정을 기술

하였는지를 내용으로 함

환류 실현가능성 활용성
이전 계획의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였는가?

● 이전 계획에 대한 성과평가의 결과를 환류

하는 장치와 그 과정을 기술하였는지를 

내용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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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합성’ 부문에서 계획수립 단계 내 충실성,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을 증진하기 위한 

체계로서 ‘계획의 목표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는가?’, ‘목표가 계획의 법령상 목적성을 

달성하도록 구성하였는가?’ 항목을 추가로 고려하였다. 특히, 일부 전문가가 계획 내 

설정된 목표가 구체적이고(specific, S), 정량화 가능하며(measurable, M), 달성 

가능하며(achievable, A), 정책환경 분석과 관련 있으며(relevant, R), 시간적 

고려(time-bound, T)를 포함하고 있는지 측면에서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내용을 참고하여, 관련 세부 내용을 점검항목 내 주요 평가 기준으로 고려하도록 

설정하였다. 또한, 근거법령에 제시된 계획수립 목적에 따라 목표설정이 타당하고, 

합법적으로 설정되었는지를 검토하도록 설계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문가들은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 상 정책학습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을 구체적인 형태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중장기계획 내 정책환경 및 파급효과 분석 부문에서 기술추세 분석 및 기술 수준 분석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론을 활용하였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국내 정책환경(현재 및 전망)에 대한 분석과 글로벌 정책환경(현재 

및 전망) 분석 등이 충실히 이루어질 때,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이 가능함을 

공통적으로 언급했다. 이러한 주요 논의 내용을 토대로 본 세부 연구에서는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내용에 관한 평가 체크리스트 내에 ‘나. 미래지향적 정책환경 및 

파급효과 분석의 타당성’ 부문에서 ‘주요 미래동인에 대한 미래전망 시, 국내 및 글로벌 

정책환경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였는가?’ 항목을 추가로 구성하였다. 또한, 정책환경 및 

파급효과 분석에 있어서 시계 검토에 대한 질문은 중장기계획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공통적 의견에 기반하여, ‘주요 미래동인에 대한 

미래전망은 충분한 시계(10, 20, 30년)를 검토하고 있는가?’ 항목 내에 ‘단, 시계 

검토에 대한 질문은 중장기계획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추가 

평가 기준을 반영하여, 관련 내용에 대한 평가 시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도하였다.

더불어, FGI에서 대다수 전문가는 중장기계획에서 기술적 요소의 상호연계성에 대한 

검토를 체계적으로 이뤄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특정 기술중심의 계획수립 시 

관련 기술중심 계획과의 연계성, 기존 기술성과와의 연계성 분석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체계적 검토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논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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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여, 본 세부 연구에서는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내용에 관한 평가 체크리스트 

내 ‘나. 미래지향적 정책환경 및 파급효과 분석의 타당성’ 부문에서 ‘특정 기술중심의 

계획수립 시 관련 기술중심 계획과의 연계성, 기존 기술성과와의 연계성 분석은 

이루어졌는가?’와 ‘핵심 대규모 R&D 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였는가?’ 

항목을 추가 점검항목으로 고려하였다. 이는 중장기계획 수립단계의 타당성, 

미래지향성 및 융합성 등을 증대시키기 위한 평가체계 설정이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계획 내 단계적 성과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특히, 단계별 목표 설정에서 적합성 검토가 이뤄졌는지 

점검이 필요함을 공통으로 강조하였다. 즉, 정책환경 분석내용이 정책목표 설정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체계적인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라. 

추진전략과 추진과제의 구체성 및 타당성’ 부문에서 ‘단계적 성과목표는 타당하게 

제시하였는가?’와 ‘단계별 목표달성 여부 점검 및 계획 실효성 증진 위한 체계를 

검토하였는가?’를 추가 검토항목으로 고려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 내 목표-전략-과제 간 응집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다수 전문가는 공통으로, 계획 내에서 제시하는 중장기전략 방향과 

개별 정책과제 간 전략적 정합성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주요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본 세부 연구에서는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내용에 관한 평가 체크리스트에 ‘라. 추진전략과 추진과제의 구체성 및 

타당성’ 부문에서 ‘전략 달성을 위한 추진과제를 합리적으로 기술하였는가?’, 

‘중장기계획 방향과 정책과제 간 정합성이 있는가?’, 그리고 ‘전략별 의제 간, 전략간 

상호연계성과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하였는가?’ 등을 추가 점검항목으로 구성하였다. 

해당 항목들은 정책 집행 및 평가 단계 에서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증대하기 위한 

주요 체계 설정이다. 이처럼,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의 내용 측면 검토항목을 

정리하고 고도화한 주요 내용 및 세부 설명은 [표 3-1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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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대기준 소기준 점검내용 설명

가. 목표와 추진전략 간 정합성

계획

충실성

/

실현가능성

완결성

/

명확성

/

활용성

계획의 목표가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는가?

● 계획의 목표를 제시하였는지를 내용

으로 함

● 정책목표의 달성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정량적인 지표를 제시하고 지표별 목표

치를 단계적으로(또는 연차에 따라) 설정

하였는지를 내용으로 함

● 계획의 목표가 구체적(Specific), 정량화 

가능하고(Measurable), 달성 가능하며

(Achievable), 비전과 연관되며(Relevant), 

시간적 고려(Time-bound)를 포함하는

지를 내용으로 함

계획 타당성 합법성

목표가 계획의 법령상 

목적성을 달성하도록 

구성하였는가?

● 근거법령에 제시된 계획수립 목적에 따라 

목표를 설정하였는지를 내용으로 함

계획 타당성 객관성
비전과 목표, 전략 연계가 

타당한가?

● 비전과 목표, 전략이 서로 연관성이 높게 

제시되는지, 즉 목표와 전략이 비전을 

달성하는데 부합하는 내용으로 구성

되는지 등을 내용으로 함

계획 타당성 객관성
계획의 목표 실현 시 

파급력을 고려하였는가?

● 정량화된 실현가능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넘어, 설정한 목표를 실현했을 때 사회

경제적 파급력을 고려하였는지 등을 

내용으로 함

나. 미래지향적 정책환경 및 파급효과 분석의 타당성

계획 타당성
미래

지향성

주요 미래동인에 대한 

미래전망이 존재하는가?

● 미래 정책환경 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변수(기술, 사회, 경제 및 대외적 

변수 등)를 고려하여, 전망하는지 등을 

내용으로 함

계획

타당성

/

충실성

미래

지향성

주요 미래동인에 대한 

미래전망 시, 국내 및 글로벌 

정책환경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였는가?

● 국내 정책환경(현재 및 전망)에 대한 분석, 

글로벌 정책환경(현재 및 전망) 분석 등이 

충실히 이루어졌는지 등을 내용으로 함

계획 타당성
미래

지향성

주요 미래동인에 대한 

미래전망은 충분한 시계(10, 

20, 30년)를 검토하였는가?

● 미래동인에 대한 전망 시 중장기적인 미래 

시계를 검토하였는지 등을 내용으로 함

[표 3-10]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내용에 관한 평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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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대기준 소기준 점검내용 설명

● 단, 시계 검토에 대한 질문은 중장기

계획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계획 타당성 객관성
분석 방법에 활용한 자료가 

타당한가?

● 미래전망 등을 위해 활용한 자료가 

목적이나 내용에 부합하는 자료인지를 

내용으로 함

계획 타당성 객관성
분석 방법에 활용한 자료는 

출처를 제시하였는가?

● 분석에 활용한 통계가 공인된 것인지, 

자체적으로 생산한 통계로서 바이어스가 

있지는 않은지 등을 내용으로 함

환류 충실성 완결성
파급효과 분석을 

수행하였는가?

● 계획이행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을 상세

하고 객관적인 방법에 따라 실시, 제시

하였는지를 내용으로 함

계획 타당성
미래

지향성

파급효과 분석 및 활용자료는 

객관적이고, 타당한가?

● 파급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는지, 실시

하였다면 그 내용과 방법이 타당한 것

인지를 내용으로 함

● 시스템적 관점에서 파급효과 분석을 과학

적으로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함

● 미래전망을 위해 활용한 자료가 목적이나 

내용에 부합하는 자료인지를 내용으로 함

계획 타당성
미래

지향성

특정 기술중심의 

계획수립 시 과학기술 수준 

분석은 이루어졌는가?

● 주요 동인에 대한 미래전망의 시계가 

해당 계획의 이행 완료 시점을 고려하여 

이뤄졌는지를 내용으로 함(예컨대 

2050년을 목표로 한 계획이라면 미래

전망은 현재 시점부터 최소 2050년

까지가 되어야 할 것임)

● 특정 기술중심 계획은 기술발전 수준에 

대한 전망 분석을 이행하였는지를 내용

으로 함

계획 타당성
미래

지향성

특정 기술중심의 

계획수립 시 기술의 추세 

분석은 이루어졌는가?

● 주요 동인에 대한 미래전망의 시계가 

해당 계획의 이행 완료 시점을 고려하여 

이뤄졌는지를 내용으로 함(예컨대 

2050년을 목표로 한 계획이라면 미래

전망은 현재 시점부터 최소 2050년

까지가 되어야 할 것임)

● 특정 기술중심 계획은 기술발전 추세에 

대한 전망 분석을 이행하였는지를 내용

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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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대기준 소기준 점검내용 설명

계획 타당성

미래

지향성

/

융합성

특정 기술중심의 계획수립 시 

관련 기술중심 계획과의 

연계성, 기존 기술성과와의 

연계성 분석은 이루어졌는가?

● 융합적 기술 분야는 기술 간 연계성 파악과 

기술 간 연관 관계 내 중점기술 등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졌는지를 내용으로 함

계획 타당성 융합성

핵심 대규모 R&D 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였는가?

● 중장기계획과 관련 R&D 사업 간 연계성 

강화와 핵심 R&D 사업의 추진력 강화를 

위해, 관련 사업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

으로 명시하였는지를 내용으로 함

다. 타 계획과의 내용적 유사중복 검토 및 연계

집행 실현가능성 융합성
타 계획과의 상충 가능성 및 

대응 방안을 검토하였는가?

● 타 계획과의 상충 가능성(예컨대 항만과 

환경, 도로 건설과 환경)을 충분히 고려

하였는지, 이를 계획에 명시하였는지를 

내용으로 함

● 타 계획과 상충이 우려될 때, 이를 해소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를 내용으로 함

집행 실현가능성 융합성

타 계획 또는 타 R&D 

사업과의 연계 효과 증대 

방안 등을 검토하였는가?

● 기술 간 연계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타 

계획 및 타 R&D 사업과의 내용적 연계

방안 및 시너지 효과 창출 방안에 등을 

검토하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제시

하였는지를 내용으로 함

라. 추진전략과 추진과제의 구체성 및 타당성

집행 실현가능성 활용성

목표 달성 및 전략 추진을 

위한 자원 조달방안이 

존재하는가?

● 계획에서 제시하는 전략/과제 등을 이행

하는데 필요한 재원과 그 조달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지를 내용으로 

함(부서 내 자체 재원 마련인지 기타 

펀딩인지 등)

● 재원 조달방안에 대한 계획(신규 사업 

기획 or 기존 사업구조 조정 등)을 

검토하고, 구체적으로 관련 내용을 제시

하였는지를 내용으로 함

집행 실현가능성 활용성

목표 달성에 관여하는 

이해관계자의 복잡성을 

고려하였는가?

● 계획의 전략･과제별 시행 담당부처(부서), 

관련 기관 등의 정보와 주요 주체별 

역할을 명시하였는지를 내용으로 함

● 계획이행 주체(민간/공공 등)를 구체적

으로 제시하였고 주체 간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였는지를 내용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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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대기준 소기준 점검내용 설명

집행 실현가능성

활용성

/

융합성

이해관계자의 복잡성에 따른 

제약요인을 고려하였는가?

● 계획의 전략･과제별 시행 시, 이해관계

자의 복잡성에 따른 정책적 한계나 

제약조건 등에 대해 고려하였는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하였는지를 내용으로 함

집행 충실성 완결성
추진전략을 합리적으로 

기술하였는가?

● 추진전략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지를 

내용으로 함

● 추진전략을 합리적 근거에 따라 설정

하였는지를 내용으로 함. 임의로, 혹은 

정치적 의도로 제시한 것은 아닌지를 

포함함

집행 충실성 완결성
전략 달성을 위한 추진과제를 

합리적으로 기술하였는가?

● 추진과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지를 내용으로 함

● 추진과제를 합리적 근거에 따라 설정

하였지를 내용으로 함. 임의로, 혹은 

정치적 의도로 제시한 것은 아닌지를 

포함함

평가 실현가능성 활용성
단계적 성과목표는 타당하게 

제시하였는가?

● 정량 목표치의 수립 근거 등을 합리적

으로 제시하는지를 내용으로 함

● 기술성숙도 단계를 감안한 단계별 목표

설정 및 적합성 검토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지를 내용으로 함

● 단계적 성과목표 설정이 적절한지, 정책

환경 분석내용을 정책목표에 적절히 반영

하였는지 등, 설정된 성과목표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는지를 내용으로 함

집행

/

평가

충실성

/

실현가능성

활용성

단계별 목표 달성 여부 점검 

및 계획 실효성 증진 위한 

체계를 검토하였는가?

● 연차별 추진실적 점검 및 시행계획 수립, 

환경변화에 따른 계획 수정 등 계획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를 내용으로 함

집행

/

평가

충실성

/

실현가능성

활용성
중장기계획 방향과 정책 과제 

간 정합성이 있는가?

● 제시한 중장기전략 방향과 개별 정책과제 

간 전략적 정합성에 대해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는지를 내용으로 함

● 방향이 다르거나 목표가 상호 모순된 

정책과제가 병렬적으로 나열된 것은 

아닌지, 중장기계획의 합리성·적절성 

관점에서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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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절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여 도출한 주요 

정책문제를 바탕으로, 중장기계획 구성·수립 절차·내용 평가 틀에서 추가 및 

수정(보완)할 사항에 대한 심화된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분야에 특화된 중장기계획 평가체계 및 검토항목을 체계적으로 고도화하였다. 그에 

따라, [표 3-8], [표 3-9] 및 [표 3-10]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 

수립 및 추진의 내실화를 뒷받침하는 기반체계를 제시할 수 있었다. 다음 절에서는 

이렇게 도출한 과학기술 부문에 특화된 메타평가 체계를 실제 적용(분석대상: 

2017년부터 시행된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함으로써, 

메타평가 체계의 활용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 주요 결과를 토대로 논의한, 우리나라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 체계상 주요 정책문제들을 구체화된 형태로 이해하고자 한다.

단계 대기준 소기준 점검내용 설명

집행 실현가능성

활용성

/

융합성

전략별 의제 간, 전략 

간 상호연계성과 시너지 효과 

등을 대한 고려하였는가?

● 추진전략과 더불어 세부 추진과제가 정책 

내용을 적절히 반영하고 구체적으로 제시

하였는지를 내용으로 함

● 병렬식으로 제공하는 전략 및 과제 간 

상호연계성 및 시너지 효과 창출 방안에 

대해 체계적으로 고려하였는지를 내용

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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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평가체계 활용

1  과학기술 부문 메타평가 체계 및 방법론 적용 목적

본 절에서는 앞선 절에서 도출한, 고도화된 형태의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체계를 행정부가 추진 중인 중장기계획 및 발전전략 사례에 적용함으로써 

평가체계의 활용도를 증명하고자 한다. 이에 분석 대상 중장기계획으로서, 2017년부터 

시행한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2017∼2021년)」을 

고려하고자 한다. 최근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전 국민은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었다. 이처럼, 새로운 유형의 질병, 재난 및 재해 

등은 국민 삶의 큰 위험 요소로 부각하며, 위기 대응 및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그림 3-8> 및 <그림 3-9> 

참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가 등장하기 이전인 2017년에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감염병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국가실현을 위한 주요 전략 및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의 역할이 점차 진화하는 패턴 속에서 중요 키워드로 다루는 

‘재난’, ‘감염병’, ‘안전’ 및 ‘사회적 문제’ 등의 키워드와 관련이 있으며, 현 코로나 사태 

위기 대응을 위한 중요 계획으로서 역할하는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2017∼2021년)」27)을 분석대상으로서 설정하였다. 이에, 앞선 연구단계에서 

고도화한 메타평가 방법론 및 검토항목(check-list)을 바탕으로 해당 계획의 ‘구성’, 

‘수립 절차’ 및 ‘내용’에 대한 전반적 검토 및 평가를 진행하고자 한다.

27) 해당 계획은 수립 당시, 지카 바이러스, 메르스 등의 신종·원인불명 감염병과 인수 공통 감염병의 국내 발생이 증가하고, 

난치성 결핵‧다제내성균 등 극복되지 않는 감염병도 여전히 존재하던 상황에 주목하였다. 특히, 감염병 발생은 국민 보건 

측면에서뿐만이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에 주목함으로써, 해당 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바탕으로 국가 감염병 위기 현실을 반영하고 국가방역체계에 부합하는 범부처 R&D 추진전략을 수립해 국가 감염병 R&D 

투자 효과성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이에 「제1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12∼’16년)」이 종료하자 

변화한 국가 감염병 위기 현황을 반영하고 범부처 국가 감염병 R&D 정책 방향 추진전략을 포함하여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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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문재인 정부 키워드 네트워크 Community(예시)

<그림 3-9>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키워드 진화계통도(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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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 사례: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구성 평가

본 세부 절에서는 [표 3-8]에 나타낸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구성에 관한 평가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2017∼

2021년)」의 주요 구성을 점검 및 평가하고자 한다. 이에 근거법령 준수 및 합목적성 측면, 

연관 계획과의 관계 측면, 추진체계의 구체성 측면, 그리고 기대효과 측면의 주요 

항목을 기준으로 전반적인 평가를 진행한다.

가. 근거법령 준수 및 합목적성

1) 근거법령의 목적에 부합하는가?

우선, ‘근거법령 준수 및 합목적성’ 측면의 첫 번째 점검항목으로서 계획의 

충실성(대기준) 및 합법성·완결성(소기준)을 점검하기 위해 ‘근거법령의 목적에 

부합하는가?’ 항목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자 한다. 해당 항목은, 근거법령의 해당 

조항을 명시했는지, 근거법령에 제시된 계획수립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는지를 

검토하는 부문이다. 중장기계획의 목적과 관련한 기술내용이 근거법령의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함으로써, 중장기계획의 충실성을 점검하는 항목이라고 볼 수 있다. 

우선,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2017∼2021년)」은 시행계획 

내 법적 근거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임을 명시하고 있다.

[표 3-11] 계획 중 관련 문구(1)

[계획 내용 중 관련 문구]

2. 계획의 개요

○ (계획 기간) 2017년∼2021년(5년)

○ (적용 범위)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

○ (참여 부처) 8개 중앙행정기관(6부, 2처)*

   ※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민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8개 부처

○ (계획 위상)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의 하위

계획이며, 감염병 R&D 분야의 상위계획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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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계획의 

수립 등)는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함을 명시한다. 해당 기본계획 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주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사업계획과 

추진 방법,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 그리고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2017∼2021년)」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계획의 수립 등)의 하위계획으로서, 국가방역체계 확립을 위한 연구 및 기술 역량 

확보,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비용 절감, 신·변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대응체계 

확립, 그리고 백신 주권 확보를 위한 백신 산업 육성 등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여, 

근거법령의 목적을 반영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2) 법적 작성주기를 준수하고 있는가?

‘근거법령 준수 및 합목적성’ 측면의 두 번째 점검항목으로서 계획의 충실성(대기준) 

및 합법성(소기준)을 점검하기 위해 ‘법적 작성 주기를 준수하였는가?’ 항목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자 한다.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2017∼2021년)」은 

「제1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12∼’16년)」의 종료와 변화된 국가 

감염병 위기 현황을 반영하여 범부처 국가 감염병 R&D 정책 방향 추진전략을 포함한다. 

해당 계획은 5년의 작성 주기를 따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운영하며, 해당 기간 내 연도별 시행 계획을 마련하여 제시하였다. 이같은 5년의 

작성 주기는 근거법령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에서 명시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작성 주기인 

5년을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해당 계획은 계획의 충실성 및 합법성 측면에서 법적 

작성 주기를 준수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3) 수정계획인 경우, 수정계획임을 명시하였는가?

평가 대상인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2017∼2021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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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계획이 아니므로, 해당 항목에 대한 평가는 생략하고자 한다.

4) 계획수립의 목적을 명확히 기술하였는가?

‘근거법령 준수 및 합목적성’ 측면의 네 번째 점검항목으로서 계획의 충실성(대기준) 

및 명확성(소기준)을 점검하기 위해 ‘계획수립의 목적을 명확히 기술하였는가?’ 항목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자 한다.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2017

∼2021년)」은 추진 배경으로 신종 및 원인불명 감염병 증가와 난치성결핵, 다제내성균 

등 극복되지 않은 감염병으로 인해 국민건강이 위협받는 상황과 감염병 발생이 국민 

보건뿐만이 아니라 경제 및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손실과 같은 문제를 초래한다는 상황에 

주목한다. 이에 효율적이고 선진화된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감염병 대응을 위한 R&D 추진전략 간 정합성 확보가 필요하며, 전주기 

감염병 R&D 추진을 위한 범부처 R&D 전략수립 및 이행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추진 배경 설정을 바탕으로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이 감염병 대비 및 대응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국가안보 차원에서 관련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감염병 R&D 

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하는 주요 정책 동향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감염병 R&D와 국가방역체계와의 연계강화, 부처 간 R&D 연계 및 

총괄‧조정기능 강화, 감염병 연구성과 확인 점검 및 활용체계 강화 등을 주요 전략으로 

삼고 해당 계획의 주요 내용(전략 및 과제 등)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감염병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국가를 실현’하겠다는 주요 목표를 명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세부 목표는 ‘국가방역체계 확립을 위한 연구 및 기술 역량 확보’,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비용 절감’, ‘신·변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대응체계 확립’, 그리고 ‘백신 

주권 확보를 위한 백신 산업 육성’ 등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계획의 충실성 및 명확성 

측면에서 계획수립의 목적을 명확히 기술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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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의 비전 체계도

나. 연관 계획과의 관계

1) 중장기비전 및 발전전략 기조와의 정합성을 기술하였는가?

‘연관 계획과의 관계’ 측면의 첫 번째 점검항목으로서 계획의 실현가능성(대기준) 및 

융합성(소기준)을 검토하기 위해 ‘국가 중장기비전 및 발전전략 기조와의 정합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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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하였는가?’ 항목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자 한다. 해당 계획이 ‘과학기술 기본계획’ 

등 최상위계획 간 정합성을 검토하였는지, 정부 중점 추진 R&D 사업과 관련성을 명시적

으로 제시하였는지 검토하였다. 해당 계획은 과학기술 부문 최상위계획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15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28)과 R&D 추진전략 간 정합성 확보를 위해, 해당 계획이 수립되었음을 

명시적으로 언급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12] 계획 중 관련 문구(2)

[계획 내용 중 관련 문구]

<효율적이고 선진화된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 마련 필요>

○  (방역체계 연계강화) ‘국가 방역체계 개편방안’(’15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과 R&D 추진전략 간 

정합성 확보를 통한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필요

   * 감염병 감시, 신속 진단, 치료기술, 역학조사, 대응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핵심 기술 확보 부족

으로 반복되는 감염병 위기에 효과적인 대응을 못 하고 있는 상황

○  (전략성 강화) 방역체계와 연계한 실효성 있는 전주기 감염병 R&D 추진을 위해 국가 차원의 범부처 

R&D 전략 마련 필요

   * (총리 지시사항) 국가적 감염병 위기에 대해 장기적인 ‘국가 감염병 R&D 투자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것을 지시(’15년 7월, 제9회 국과심) 

해당계획은 국내 감염병 R&D 추진현황과 R&D 예산 현황 및 주요 성과를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계획 수립의 근거 및 타당성을 설명하였다. 특히, 국내 감염병 

R&D 추진현황을 살펴보는 데에서 기존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범부처 감염병 R&D 

추진 방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분야별·연구 단계별로 미래부, 복지부, 농림부 등에서 

R&D를 분담하여 추진한 주요 연혁을 제공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예로, 감염병 대응 

범부처 R&D 체계화 방안(’09년),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12년), 

28)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은 1) (사전 유입 차단) 국제 감시체계 연계활용 및 출입국 검역 강화를 통한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차단, 2) (초기 현장중심 대응) 감염병 유입 시 조기 종식을 위해 초기 즉각 대응체계 구축, 3) (신속한 진단·치료체계 

구축) 신종 감염병 유행 및 확산 대비 신속 진단, 감염병 환자의 격리시설과 전문치료체계 구축,  4) (의료환경개선) 병원 감염 

방지를 위한 응급실 선별 진료 의무화, 병원의 감염관리 인프라 확충, 간병·병문안 문화 개선 등 의료환경 개선 등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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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관련 다부처 공동기획연구(’14년) 등을 추진한 연혁과 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

개발 추진위원회(’11년), 감염병 연구포럼(’12년) 등이 운영 중이라는 상황적 맥락을 언급

함으로써, 해당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2017∼2021년)」이 

해당 ‘감염병 연구 및 관리 추진체계’와 관련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최근 다양한 

부처를 상호 연계하여 감염병 R&D 사업을 추진한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상황적 

맥락에서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2017∼2021년)」을 다부처가 

연계한 형태로 추진함을 강조하였다. 인수공통감염병 다부처 공동기획(’15년), 사회문

제 해결형 다부처 공동기획 R&D 사업(감염병)(’14년), 국가 감염병 R&D 전략 로드맵

(’15년) 등 주요 사업 및 계획과 관련이 있음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였다. 

계획 내에 ’09년부터 일부 질환에 국한된 협력연구를 추진(예: 복지부 질병정책관/국제

결핵연구소와 미국 NIH 산하 NIAID 간 결핵 신약 개발 등 공동연구를 위한 「한·미 간 

결핵 협력에 관한 의향서」체결(’09년 7월)의 후속사업)하였으며, 감염병 관련 글로벌 

컨소시엄 국제 협력이 ’14년 이후 비로소 추진(예: ’15년 9월 제2차 글로벌보건안보구상

(GHSA) 개최, 총 5년간(’16.-’20.)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총 1억 달러 재원 투입 

발표(VIP)를 포함한 서울선언문 발표)한 사례를 언급하였다. 이를 통해, 기초 및 기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계획의 주요 문제의식을 강조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평가대상인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2017∼2021년)」은 

과학기술 부문 최상위계획과의 관련성은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정부 중점 추진 

R&D 사업과의 관련성, 기존 감염병 대응 관련 R&D 추진체계와의 관련성등을 

언급하며 해당 계획의 기여도를 강조하였다.

2) 과거 수립한 기존 계획과의 관련성이나 흐름을 기술하였는가?

‘연관 계획과의 관계’ 측면의 두 번째 점검항목으로서 계획의 실현가능성(대기준) 및 

융합성(소기준)을 검토하기 위해 ‘과거 수립한 기존 계획과의 관련성이나 흐름을 

기술하였는가?’ 항목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해당 계획이 수립 

시점의 상황적 맥락을 설명하고, 중장기계획이 장기 이상의 시계 속 어떤 위상에 

위치하는지 체계적 검토를 이뤄냈는지 평가한다. 우선, 해당 계획은 이전에 추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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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2012∼2016년)」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명시적으로 비교함으로써 해당 계획이 어떤 개선사항을 포함하였는지, 이전 

추진한 계획내용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제1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2012∼2016년)」과 추진전략상에서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그리고 중점기술 분야 설정에서 어떠한 변동이 있는지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였다.

[표 3-13] 계획 중 관련 문구(3)

[계획 내용 중 관련 문구]

○ 제1차 및 제2차 추진전략 비교

구분 제1차 추진전략(’12∼’16년) 제2차 추진전략(’17∼’21년)

비전 감염병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국가 실현

추진

전략

-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 전략적 R&D 

투자 강화

-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범부처 협력 강화

- 환경변화에 따른 신·변종 감염병 조기대응

- 감염병 대응 기반 기술 및 인프라 강화

- 국가방역체계와 연계한 감염병R&D 지원 강화

- 감염병 R&D 부처 간 연계 및 범부처 총괄‧

조정 강화

- 민·관 협력 및 R&D 성과관리 강화

- 국제 협력 및 연구인프라 강화

중점

분야

- 8대 중점분야

  (신종인플루엔자, 다제내성균, 결핵, 

인수공통감염병, 생물테러, 만성감염, 

기후변화, 원인불명)

- 10대 중점분야 (3대 유형)

  (인플루엔자, 다제내성균, 결핵, 인수공통

감염병, 생물테러, 만성감염, 기후변화, 신종 

및 원인불명, 예방접종 및 백신, 재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당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2017∼2021년)」은 국내 감염병 R&D 추진현황 및 R&D 예산 현황 및 주요 

성과를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계획 수립 시점의 상황적 맥락을 설명하고자 

시도하였다. 예로 들면 감염병 관련 R&D 사업 내 민·관 협력체계에서 민간 부문 

기업들의 주요 기술적 성과가 저조하여 사업화 성과가 저조함을 언급하였다. 감염병 

관련 R&D 투자 중 민간기업의 연구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13년 7.6% → ’14년 

6.8% → ’15년 4.6%)를 강조하였다. 수립 시점 기준으로 최근 5년 간(’1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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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관련 R&D 투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지만 연구자 주도의 

상향식(bottom-up) 연구수행 및 관련 성과의 사업화 한계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주목하였다. 특히, 임상/정책, 감시/예측, 인프라 분야 등 방역 현장에 직접 활용하는 

분야에 대한 R&D 투자 및 관련 성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강조함으로써, 

‘감염병 R&D와 국가방역체계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감염병 연구성과 확인 점검 및 

활용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주요 내용을 계획 내에 포함하였다.

또한, 해당 계획을 수립하는 시점에 증가한 신종 및 원인불명 감염병(SARS(’02∼’03년), 

조류인플루엔자(’03년), 신종플루(’09년),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11년), 에볼라(’14∼’15년), 

메르스(’15년) 등)과 극복되지 않은 감염병의 현황을 소개하며, 상황적 맥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예로 들어 극복되지 않은 감염병 중 결핵은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환자 수가 약 70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라는 사실과 다제내성균 환자 역시 

매년 1,000명 정도 발생하는 사례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감염병 발생이 국민 보건 

분야에 국한된 이슈가 아니라, 경제·사회적으로도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예: 

조류인플루엔자 및 메르스에 따른 경제적 피해액 추정치 제시 및 우리나라 대유행 위기 

지수 제시 등)이 있음을 강조하며, 관련 사례 및 객관적 정보를 함께 제시하였다.

이처럼, 평가 대상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2017∼2021년)」은 

이전 계획과의 차별성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계획수립 시점 당시의 상황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국내 감염병 R&D 추진현황 및 R&D 예산 현황 및 주요성과를 

진단함으로써, 과거 수립한 기존 계획과의 관련성이나 상황적 맥락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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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계획 중 관련 문구(4)

[계획 내용 중 관련 문구]

○ 감염병 분야 부처별/연구영역별 R&D 투자 현황(’10∼’14년)

구  분
감시/

예측

임상/

정책

기초/

기전

진단

기술

치료

기술
백신 인프라

방제(역)/

전 분야
합계

미래부

(교육부포함)
44 37 991 207 680 461 111 86 2,617

농림축산식품부

(해수부포함)
191 56 104 171 317 324 122 434 1,720

보건복지부 91 92 297 143 208 392 70 246 1,540

산자부 17 2 65 204 218 100 0 23 630

식약처 50 99 29 15 2 -   10 8 214

환경부 20 45 1 11  -   -   -   31 108

기타 7 7 5 73 153 39 1 22 306

합계 420 338 1,493 825 1,578 1,317 315 850 7,136 

○ 감염병 분야 국가연 개발사업의 부처별 분포(’1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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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성 시점의 연관계획을 포함 및 검토하는가?

‘연관계획과의 관계’ 측면의 세 번째 점검항목으로서 계획의 충실성·실현가능성(대기준) 

및 합법성·융합성·완결성(소기준)을 검토하기 위해 ‘작성 시점의 연관계획(타 부처, 타 

분야 포함)을 포함 및 검토하는가?’ 항목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에 연관성이 높은 

타 분야·타 부처의 계획을 명시하고 검토하였는지를 파악한다. 해당 계획은 ‘연관계획 

검토’라는 별개 항목을 두지는 않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 방역체계개편방안’ 

및 ‘국가 감염병 R&D 전략로드맵(’16∼’25년)’ 등과 연관되어 있다고 언급하였다.

4) 작성 시점 연관계획 간 관계 및 상호정합성을 고려하였는가?

하지만, 연관계획을 단편적으로 기술 및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수직·수평적 관계를 

고려하여, 연관계획과의 관련성 및 관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제시했는지를 평가하였을 때, 

관련 내용은 계획 내에서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연관계획 간 수직 및 수평적 정합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연관 계획과의 차별성 및 시너지 

효과 창출 방안 등을 도출하는 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5) 해외 유사 정책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졌는가?

‘연관계획과의 관계’ 측면의 마지막 점검항목으로서 계획의 실현가능성(대기준) 및 융

합성·명확성(소기준)을 검토하기 위해 유사한 정책 목적 및 문제를 가진 국가들의 정책 

및 계획에 대해 체계적 검토를 거쳤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글로벌 정책 트렌드 

속에서 해당 중장기계획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를 파악하였다.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2017∼2021년)」은 별도로 ‘글로벌 동향’ 챕터를 

구성하여, 해당 챕터 내에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감염병 발생 증가 및 확산에 따라 

감염병 대비·대응의 중요성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강조한 상황 및 관련 사례들을 제시한다. 

예로 들면 미국, 영국, 일본 등 국가의 감염병 연구개발 추이를 설명하고, 관련 계획수립 

및 이행 현황을 소개하였다. 또한, 감염병 R&D와 감염병 대응 및 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하는 사례(예: 미국은 국립알러지감염병연구소(NIAID)와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긴밀한 연계하에 운영)들을 제시함으로써 부처 간 R&D 

연계 및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구체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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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계획 중 관련 문구(5)

[계획 내용 중 관련 문구]

□ 감염병 관련 연구 투자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추세

○ (미국) NIH 산하 신종인수공통감염병 연구소(NCEZID*)를 통해 신종 및 종간전파감염병 연구에 

’15년 기준 13억 5천만달러(약1조 6천억원) 투자(미NIH 보고서, ’15년)

   * NCEZID(National Center for Emergin and Zoonotic Infectious Diseases, 2010년)

○ (영국) 영국 의학연구위원회(MRC*)는 전체 연구개발비의 약 17.4%를 감염병 관련 연구에 투자하

며 적극적인 연구개발 지원

* MRC(Medical Research Council, 1913년), 기초와 중개연구를 통한 질병기전 연구 추진

○ (일본) ‘일본 의료연구개발 추진본부’는 감염병을 4대 주요 연구개발 분야로 지정하고 ’16년 82억

엔의 예산 배정(’15년 58억엔, 전년 대비 41% 증액)

   * 개도국 지원 및 국제기구와 연계강화 등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주도적 역할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회의에서 ‘감염병 대책 강화에 관한 기본계획’ 채택(’16. 2. 9)

다. 추진체계의 구체성

1) 담당(연관)부처와 부서를 명시하였는가?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2017∼2021년)」은 8개 중앙행정

기관(6부, 2처)이 담당부처로 참여함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였다. 8개 중앙행정기관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6부)와 

국민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2처)를 포함하였다.

2) 실행부처와 부서(타 부처) 간 역할을 적절히 배분하였는가?

‘추진체계의 구체성’ 측면 점검항목으로서 계획의 충실성·실현가능성(대기준) 및 완결성·

융합성(소기준)을 검토하기 위해, 해당 계획의 실행부처나 부서가 역할이 명시적으로 

배분하였는지 살펴보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

개발 추진전략(2017∼2021년)」은 계획 내 주요 전략 및 중점과제 추진에 서 각 중앙행정

기관(6부, 2처)이 4대 추진전략 및 10개 중점과제 관련 사업에 참여함을 명시적으로 언급

하였다. 하지만, 추진전략 및 과제별 역할 배분은 통합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4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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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전략 1: 국가방역체계와 연계한 감염병 R&D 지원 강화, 전략 2: 감염병 R&D 부처 

간 연계 및 범부처 총괄·조정 강화, 전략 3: 민·관 협력 및 R&D 성과관리 강화, 전략 

4: 국제협력 및 연구인프라 기반 강화) 중 ‘전략 2: 감염병 R&D 부처 간 연계 및 범부처 

총괄‧조정 강화’에서만 각 주체별 역할 분담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였다. 

‘전략 2. 감염병 R&D 부처 간 연계 및 범부처 총괄·조정 강화’ 전략에서 감염병 

R&D 총괄 및 조정 기능 체계 확립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R&D 정책 및 

계획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예산 배분 및 조정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 추진위원회’의 경우,는 정책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투자방안 

및 계획을 수립하고, 수요조사를 진행하는 주체로 정의하였다. R&D 추진체계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국과심)와 ‘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상시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임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였다. 그 외 질병관리본부, 연구기관 

및 산업체, 병원 및 방역 기관 등을 포함한 주체별 역할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하였다. 그러나, ‘전략 2. 감염병 R&D 부처 간 연계 및 범부처 총괄·조정 강화’ 

외에 다른 전략 및 중점과제에서는 관련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추진전략 및 중점과제 내 주요 부처 간 역할 배분은 ‘시행계획’을 통해 구체적

으로 제시하였다.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2017∼2021년)」은 

범부처감염병대응연구개발추진위원회(위원장, 질병관리본부장)에서 부처별 추진실적 점검 

및 차년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매년 시행계획에서는 구체화된 

형태로 참여하는 부처별 역할 분담을 이뤄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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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계획 중 관련 문구(6)

[계획 내용 중 관련 문구]

<전략 2. 감염병 R&D 부처 간 연계 및 범부처 총괄조정 강화>

주요 추진체계 및 역할 분담(안)

[표 3-17] 계획 중 관련 문구(7)

[시행계획 내용 중 관련 문구]

□ 【전략 1】 국가 방역체계 연계한 감염병 R&D 지원 강화

  ○ (중점과제 1) 국가 방역체계 전 주기에 걸친 R&D 지원

    - ICT 기반 기술개발을 통한 국가 방역체계 대응 능력 강화

      ※ ICT 활용 AI 조기 감시 및 경보시스템 구축(농림부), 실시간 감염병 자동신고 시스템 구축

(복지부), 바이러스 확산예측 프로그램 개발(미래부) 추진 

    - 융복합 신기술 개발을 통한 신‧변종 감염병 조기 대응 강화

      ※ 바이오-나노 융합기술을 활용, 신‧변종 병원체 검출 및 조기진단 기술개발, 신종 바이러스 진단·

예방·치료제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융합 솔루션 개발(미래부), 신‧변종 호흡기 바이러스 대응 항체 

치료제 및 범용백신 개발(복지부),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철새 정밀예찰 기술(농림부)

  ○ (중점과제 2) 팬데믹 감염병 현장 진단 대응 기술개발 확대

    - 의료기관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고효율 진단기술 개발 추진

      ※ 메르스, 뎅기, 일본뇌염, 치쿤구니아 감염증 현장진단 제품 개발(복지부), 급성 바이러스

(휴대용), 세균성 중증 감염질환 신속 진단기술 개발(산자부)

    - 현장 적용이 가능한 진단기법 등 신속 전수 추진

      ※ 병원 중심 진단 매뉴얼 개발, 메르스 등 진단법 확립 및 기술이전(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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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간별 집행체계 및 추진체계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였는가?

‘추진체계의 구체성’ 측면 점검항목으로서 계획의 충실성·실현가능성(대기준) 및 완결성·

활용성(소기준)을 검토하기 위해, 부처와 부서 이외 실제 집행에 핵심적으로 참여할 

산하기관 또는 단체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더불어, 계획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기간별 집행체계 및 추진체계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였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평가 대상인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2017∼2021년)」는 

감염병 R&D 기획, 연구수행, 성과 점검 및 활용 등에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범부처

감염병대응연구개발추진위원회’ 및 ‘감염병연구포럼’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주요 내용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범부처감염병대응연구개발추진위원회에서는 매년 부처별 

감염병 R&D 추진현황을 파악하여 중점 기술분야별 성과를 점검하고, 분석 결과를 국과

심에 보고하여, 향후 예산 배분과 차년도 기획에 반영할 것임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였다. 

하지만, 계획 내 기간별 집행체계 및 추진체계의 변동성은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못하였는데, 

해당 내용은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4) 집행 및 평가, 보완 프로세스 등을 명시하였는가?

더불어, ‘추진체계의 구체성’ 측면 점검항목으로서 계획의 충실성·실현가능성(대기준) 

및 완결성·활용성(소기준)을 검토하기 위해, 중장기계획이 추진 과정상 실적점검 체계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정책 집행체계 및 추진체계에 대한 점검 및 평가 

프로세스를 고려하였는지를 검토하였다. 해당 내용은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2017∼2021년)」내 ‘전략 3. 민·관 협력 및 R&D 성과관리 강화’ 

부문에서 명시적으로 언급하였다. 특히, 통합적 성과 확인 체계를 구축하여, 중점분야 

R&D와 방역체계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주요 내용을 포함하였다. 여기에서 감염병 

연구성과가 방역체계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정책 반영 및 현장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R&D 전 주기에서 주요 단계별로 어떤 

주체가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명시하였다. 특히, ‘범부처감염병대응연구개발

추진위원회’에서 매년 부처별 감염병 R&D 추진현황을 파악하여 중점기술 분야별 

성과를 점검하고, 분석 결과를 국과심에 보고하여, 향후 예산 배분 및 차년도 기획에 

반영할 것임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였다. 해당 관련 내용은 아래 제시된 [표 3-18]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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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3-18] 계획 중 관련 문구(8)

[시행계획 내용 중 관련 문구]

 <【전략 3】 민‧관 협력 및 R&D 성과관리 강화>

□ ‘범부처감염병대응연구개발추진위원회’를 통한 사전점검 및 성과공유 강화

  ○ ‘통합적 성과 확인 체계’ 구축 통한 R&D-방역체계 연계 강화

     - R&D 성과 상시 모니터링 통한 감염병 대응체계에 활용 추진

  ○ 감염병 연구성과를 방역체계에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현장에 적극 활용

     - ‘범부처감염병대응연구개발추진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 및 내실화를 통해 성과 점검과 기획 

환류 체계 추진

       * 감염병 R&D가 국가방역체계에 적극 기여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원사무국 설치(’16년 7월∼)

       *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매년 부처별 감염병 R&D 추진현황을 파악하여 중점분야별 성과 

점검 및 분석 결과를 국과심에 보고하고 향후 예산 배분 및 차년도 기획에 반영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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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대효과 제시의 구체성 및 타당성

   1) 기대효과를 포함하였는가?

더불어, ‘기대효과 제시의 구체성 및 타당성’ 측면 점검항목으로서 계획의 충실성

(대기준) 및 완결성(소기준)을 검토하기 위해, 해당 계획의 이행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예상되는) 기대효과를 충실히 기술하였는지, 양적, 질적 지표 등을 골고루 사용하여 

기술하였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

(2017∼2021년)」는 아래와 같이 계획이행 이전(as-is) 대비와 계획이행 이후(to-be)의 

기대효과를 주요 전략 단위로 제시하였다.

[표 3-19] 계획 중 관련 문구(9)

[계획 내용 중 관련 문구]

(As is) (To be)

� 국가방역체계 

연계강화

현장 수요반영 부족
➡

현장 적용 중심 강화

Bottom-up 중심 R&D Top-down 중심 R&D

� 감염병 R&D 성과 

점검 체계화

논문‧특허 중심의 성과관리
➡

현장 중심 성과 확인 체계 구축

성과 점검 및 활용 미흡 성과분석 및 활용 강화

� 감염병 R&D 

총괄‧강화

부처 간 연계·협력 부족
➡

컨트롤타워 및 협력 강화

추진전략 실행방안 미흡 연차별 시행계획 강화

� 국제협력 및 연구

인프라 강화

국제협력 및 인력양성 부족

➡

해외유입 신변종감염병 감시체계 

강화를 위한 글로벌 협력 및 

인력양성

연구인프라 활용 미흡
연구 활성화 위한 제도개선 및 

인프라 구축

주요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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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대효과를 객관적인 근거 및 지표를 통해 제시하였는가?

하지만, 기대효과를 객관적 근거 및 지표를 바탕으로 제시하였는지, 그리고 기술적, 

정책적, 경제적, 사회적 효과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는지 측면으로 살펴보았을 때, 

다소 미흡하였다. 선언적으로 미래 기대효과를 전략별로 제시하였을 뿐, 이를 뒷받침하는 

주요 객관적 지표 설정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2017∼2021년)」의 구성 측면 내용을 평가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3-20]과 같다. 

평가기준 평가 비고

근거법령 준수 

및 합목적성

근거법령의 목적과 부합하는가? ○

법적 작성 주기를 준수하였는가? ○

수정계획이면 수정계획임을 명시하였는가? ∙ 해당 사항 없음

계획수립의 목적을 명확히 기술하였는가? ○

연관계획과의 

관계

국가 중장기비전 및 발전전략 기조와의 정합성을 기술하였는가? ○

과거 수립한 기존 계획과의 관련성이나 흐름을 기술하였는가? ○

작성 시점의 연관계획(타 부처, 타 분야 포함)을 포함 및 검토

하였는가?
○

작성 시점의 연관계획(타 부처, 타 분야 포함) 간 관계 및 상호

정합성을 고려하였는가?
△

해외 유사 정책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졌는가? ○

추진체계의 

구체성

담당(연관)부처와 부서를 명시하였는가? ○

실행부처와 부서 및 타 부처 간 역할을 적절히 배분하였는가? △
시행계획에 

구체적 명시

기간별 집행체계 및 추진체계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였는가? △
시행계획에 

구체적 명시

추진체계에 집행 및 평가, 보완 프로세스 등을 잘 명시하였는가? ○

기대효과 

제시의 구체성 

및 타당성

기대효과를 포함하였는가? ○

기대효과는 객관적인 근거 및 지표를 통해 제시하였는가? △

객관적 지표 

설정 한계 및 

개선 필요

※ ○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 △ 일부만 부합하거나 간접적으로 제시, ∙ 해당 사항 없음   

[표 3-20]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 구성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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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 사례: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절차 평가

본 세부 절에서는 [표 3-9]에서 구성한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 절차에 관한 

평가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2017∼

2021년)」의 절차 관련 주요 내용을 점검 및 평가하고자 한다. 이에, 수립 절차의 체계성 

및 타당성, 계획추진의 구체성 및 활용성, 환류 체계 구축 측면의 주요 항목을 기준으로 

전반적인 평가를 진행한다.

가. 수립 절차의 체계성 및 타당성

1) 작성 주체 및 작성방식을 제시하였는가?

우선, ‘수립 절차의 체계성 및 타당성’ 측면의 첫 번째 점검항목으로서 계획의 충실성

(대기준) 및 완결성(소기준)을 점검하기 위해, 해당 계획의 작성 주체가 분명하게 제시

되어 책임성을 확보하였는지, 그리고 해당 계획의 작성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되었는지를 검토한다. 해당 계획은 2015년 국과심에서 국무총리의 국가 감염병 R&D 

투자전략 마련 지시에 따라, ‘국가 감염병 R&D 전략로드맵 기획연구’ 수립 및 기획 

추진을 거쳐, ‘범부처감염병대응연구개발추진위원회’를 통해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2017∼2021년)」를 작성하였음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작성 

주체인 ‘범부처감염병대응연구개발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은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하고, 

관계부처(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민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8개 부처) 국장급 및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함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제3회 감염병 연구포럼

(’15.11.06)에서 ‘국가 감염병 R&D 전략로드맵’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분과기획을 추진함으로써,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2017∼

2021년)」이 작성되었음을 명시하였다. 이에 계획의 충실성 및 완결성 기준에서 작성 

주체 및 작성방식이 계획 내 명시적으로 언급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제3장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체계 고도화 및 활용

 제4절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평가체계 활용   225

2) 작성 주체가 타당한가?(자체, 협동, 용역 등)

‘수립 절차의 체계성 및 타당성’ 측면의 첫 번째 점검항목으로서 계획의 타당성(대기준) 

및 객관성(소기준)을 점검하기 위해, 해당 계획의 작성 주체가 계획의 목적, 범위,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지, 타당한지 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에, 다분야/다부서 연관

계획임에도 해당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였는지 산하 연구기관에 의존적으로 수립

했는지 등을 판단하고자 한다. 그리고, 작성 주체가 계획수립의 전문성이 있는지, 이전 

계획의 작성 주체 및 관련 조직이 참여하였는지 등의 여부에 대해 평가하고자 한다. 

평가 대상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2017∼2021년)」은 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과제에 참여하는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범부처감염병대응연구개발

추진위원회’를 활용하였다. 이는 다양한 부처가 참여하는 계획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작성 주체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시도하였음을 시사한다. 이와 함꼐, 계획의 구체성 및 

정합성 증대를 위해 산·학·연·관 전문가 의견수렴 및 분과기획을 추진함으로써 계획을 

작성하였는데, 이는 계획수립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접근으로 판단한다. 

계획의 타당성 및 객관성 기준으로, 작성 주체 설정이 타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계획 내 관련 부처(조직) 간 협력체계를 명시하였는가?

더불어, 해당 계획의 수립이나 이행을 통해, 영향을 받는 부처 및 조직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복수의 부처 및 부서가 관계한 중장기계획일 때 계획의 

원활한 이행 및 효과적 협업을 도모할 관련 거버넌스 체계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였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는 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대기준), 그리고 

융합성 및 활용성(소기준) 측면을 점검하기 위한 접근이다.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2017∼2021년)」은 복수의 부처 및 부서가 관계된 계획이라는 

특수성에 따라 주요 전략 중 하나로 ‘감염병 R&D 부처 간 연계 및 범부처 총괄·조정 

강화’를 제시하였다. 이에, 감염병 R&D 총괄 및 조정 기능 체계 확립에서는 국과심과 

‘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추진위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을 명시하였으며, 

질병관리본부는 각 부처의 감염병 R&D 추진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도록 명시하였다. 

더불어, 대학, 연구기관 및 산업체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감염병 연구포럼, 감염병 

연구 워크숍 등 정기적 협력채널을 구축하고, 이들 간 협력 관계에 기반하여 도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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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성과를 병원·방역 기관과 공유하도록 언급하였음다. 또한, 부처별로 추진하는 

사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도록 부처협력 사업 및 다부처 공동기획 등을 통한 전 주기 

대응 연구를 추진할 것을 명시하였다. 

계획 내에 제시하는 주요 전략 중 하나인 ‘민·관 협력 및 R&D 성과관리 강화’에서 

감염병 연구성과가 방역체계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현장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적 성과 확인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였다. 제도적 요소에 대한 고려는 개별 

부처에서 독립적으로 추진되는 R&D 사업 성과를 통합적 관점에서 모니터링하여 

감염병 대응체계에 활용하는 데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과 관련이 있다. 

또한, 계획에서 추진하는 주요 기술개발 분야(3대 유형 10대 중점분야)에 근거하여, 

기획‧평가 등 부처 간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할 부처협업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명시적으로 반영하였다. 계획추진 이전인 ’16년 말 감염병 정보공유를 위한 범부처 

MOU를 체결하겠다는 계획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였다. 부처 간 협업체계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범부처감염병대응연구개발추진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사무국을 설치할 계획도 함께 반영하였다. 이처럼, 평가 대상인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2017∼2021년)」는 다양한 부처 및 조직이 

관여하는 계획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획의 원활한 이행 및 효과적 협업을 도모할 관련 

거버넌스 체계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였다.

4) 계획수립 과정을 적절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가?

더불어, ‘수립 절차의 체계성 및 타당성’ 측면의 검토항목으로서, 계획의 충실성(대기준) 

및 명확성·완결성(소기준)을 점검하기 위해 해당 계획의 수립과정이 일정별, 활동별, 

참여 주체별로 명확하게 기술하였는지, 계획의 작성 연혁이 연도별, 월별, 일별 등 

상세하게 제시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계획을 살펴본 결과,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2017∼2021년)」은 계획의 작성 연혁을 별도의 장에 명시적으로 

언급하였다. 하지만, 전문가 및 일반인 설문조사, 각종 자문회의 결과, 공청회 결과 

등을 시기별로 유형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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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계획 중 관련 문구(10)

[계획 내용 중 관련 문구]

<추진 경과>

□ 범부처 감염병대응연구개발추진위원회 구성

○ (’09.09.17, 국과위 운영위 심의) ‘신종인플루엔자 등 감염병 대응 범부처 R&D 체계화 방안’ 마련

○ (’09.10.28, VIP 업무 지시) 신종인플루엔자 등 당면한 위기 대응 및 국가재난질환에 전 주기적 

R&D 추진체계 마련 지시

○ (’10.12.23, 범부처 추진위 구성) 위원장(질병관리본부장) 외 관계부처 국장급 및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

□ (제1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12∼’16년) 수립

○ (’12.07.27, 범부처 추진위)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안)(’12∼’16년)’ 심의 

의결 완료

○ (’12.09.17, 국과위 본회의 심의)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12∼’16년)‘ 수립

○ (’12.10.23, 제1회 감염병 연구포럼 개최) 추진전략의 활성화, 산‧학‧연‧관 협력방안 및 정책 

방향 마련 등을 논의하기 위해 중점분과별 운영

□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안)(’17∼’21년)

○ (’15.07.10, 제9회 국과심) 국가적 감염병 위기에 대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국가 감염병 R&D 

투자전략 마련 지시(국무총리)

○ (’15.10.23) ‘국가 감염병 R&D 전략 로드맵(’16∼’25년)’ 기획연구 완료

○ (’15.11.06, 제3회 감염병 연구포럼) ‘국가 감염병 R&D 전략 로드맵(’16∼’25년)’에 대한 산·

학·연·관 전문가 의견수렴 및 분과기획 추진

○ (’15.12.02, 범부처 추진위)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안)(’17∼’21년) 

추진계획 보고

5) 수립과정에 내 부처(이해관계자) 간 협의 과정을 제시하였는가?

계획의 실현가능성(대기준) 및 참여성(소기준) 측면 평가항목으로서, 계획수립과정 내 

(잠재적) 이해관계자들의 수요를 반영하였는지, 그리고 해당 계획수립과정에 관련한 

참여자들과 그들의 활동, 의견 조정 등과 관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지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에, 계획수립 주체(심의기구 포함), 주체별 역할, 수립 

경과(이해관계자와의 협의,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 포함) 등 정보가 구체적인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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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되었는지 살펴보았다. 해당 계획을 살펴본 결과,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2017∼2021년)」은 계획수립 주체 및 계획수립 연혁 관련 정보는 

명시적으로 제시하였으나, 계획수립 과정 내 다양한 부처 및 이해관계자들 간 협의 

과정 및 이들의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6) 수립과정에 국민 또는 정책대상자들의 의견반영 여부 및 협의 과정을 제시

하였는가?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2017∼2021년)」는 산·학·연·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헌 조사 등을 바탕으로 하여 후보 기술 중에서 5년 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중점기술을 선정하였음을 밝힌다. 이를 통해, 계획 내 중점 추진할 

기술 분야를 3대 유형(신·변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미해결 감염병, 국가 감염병 안전망 

구축) 및 10대 중점분야(신종/원인불명 감염병, 기후변화, 인수공통, 인플루엔자, 

다제내성균, 결핵, 만성감염, 재난 대비/관리, 예방접종/백신, 생물테러)로 설정하였음을 

명시하였다.29)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넘어, 시민 의견조사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포함된 연구단을 구성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즉,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의견수렴이 미흡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계획수립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참여적인 계획 방식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7)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의 독립성과 의견반영의 객관성 및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는가?

더불어, ‘수립 절차의 체계성 및 타당성’ 측면의 검토항목으로서, 계획의 실현가능성

(대기준) 및 참여성(소기준)을 점검하기 위해, 정책 수요조사, 수요자 의견청취 등 절차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시적인 노력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았다. 정책 수요에 대한 

확인과 검증 절차가 사전적으로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계획수립과정에서 국민 및 정책 

수요자 의견을 반영하되 특정 집단의 이해만을 대변하지 않도록 다양성이 확보되었는지 

29) 중점기술 선정 기준으로 시급성, 영향력, 국가적 중요도, 국내 개발역량을 적용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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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검토하였다. 검토한 결과,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2017

∼2021년)」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학·연·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그

치고 있어, 정책문제 및 정책 수요조사를 위한 일반 국민 대상 의견수렴 과정에는 미흡

하였다. 특히,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공청회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미흡하였다. 또한, 계획수립 과정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다양성 및 

객관성(및 전문성)과 관련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계획수립 과정에 있어서 

특정 집단에 편향된 이해관계가 반영된 것은 아닌지 등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처럼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2017∼2021년)」는 계획수립 

과정 내 의견수렴 과정의 독립성, 객관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다소 한계가 있었다.

나. 계획추진의 구체성 및 활용성

1) 연도별 실행계획(시행계획)을 고려하였는가?

‘계획추진의 구체성 및 활용성’ 측면의 첫 번째 점검항목으로서 계획의 실현가능성

(대기준) 및 완결성·명확성(소기준)을 점검하기 위해, 해당 계획이 연도별 시행계획을 

명시적으로 고려하고, 기본 및 종합계획과 (단기)시행 계획 간 괴리나 방향성 미스매치 

등 문제해결을 체계적으로 고려하였는지 살펴보았다. 평가 대상인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2017∼2021년)」은 ‘범부처감염병대응연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 질병관리본부장)’에서 부처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명시하였다. 또한 국과심(위원장. 국무총리 및 민간공동위원장)에서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 및 조정을 이뤄낼 것을 명시하였다. 특히 연차별 시행계획 추진 절차를 구체적인 

형태로 단계별로 제시하면서 부처별 시행계획을 종합하고 조정하여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간 괴리 현상을 방지하고자 정책적 고민을 반영하였다. 이는 아래 [표 3-22]에 제시한 

관련 문구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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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 계획 중 관련 문구(11)

[계획 내용 중 관련 문구]

<향후 추진계획>

□ ‘범부처감염병대응연구개발추진위원회(위원장. 질병관리본부장)’에서 부처별 추진실적점검 및 

차년도 시행계획 마련(’16년 하반기)

○ 『국가과학기술심의회(위원장. 국무총리·민간공동위원장)』에서 감염병 R&D 시행계획 심의·조정

(’16년 하반기∼)

 (당해 연도 10월 말) 

차년도 시행계획

기본지침 통보

○ 시행계획 기본지침 마련 및 통보

�

 (당해 연도 11월 말) 

부처별 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 부처별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 마련

�

(차년도 1월) 

범부처 종합 및 

부처 의견 수렴

○ 부처별 시행계획 종합 및 조정

   - 부처 의견 수렴 및 성과 확인 및 분석

�

 (차년도 2월) 

범부처 추진위

심의·의결

○ 범부처 추진위를 통한 심의·의결

�

(차년도 2월 말) 

국과심 보고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보고

�

(차년도 3월)

심의 결과 통보
○ 부처별 심의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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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 내 과제의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는가?

‘계획추진의 구체성 및 활용성’ 측면의 두 번째 점검항목으로서, 계획 내 수립한 

과제들이 중요도나 우선순위에 따라 제시되었는지 살펴보았을 때,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2017∼2021년)」은 정책과제 등을 장단기로 구분하거나 

별도의 우선순위를 제시하지 않았다.

3) 활용계획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는가?

평가 대상인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2017∼2021년)」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의 

하위 계획이며, 감염병 R&D 분야의 상위계획에 해당함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였다. 즉, 

다른 감염병 R&D와 관련된 부문 계획이나 하위 계획의 가이드라인(지침) 역할을 하는 

계획으로서 활용되었다. 이는 아래 [표 3-23]에 제시한 관련 문구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표 3-23] 계획 중 관련 문구(12)

[계획 내용 중 관련 문구]

2. 계획의 개요

○ (계획 기간) 2017년 ~ 2021년(5년)

○ (적용 범위)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

○ (참여 부처) 8개 중앙행정기관(6부, 2처)*

   ※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민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8개 부처

○ (계획 위상)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의 하위 

계획이며, 감염병 R&D 분야의 상위계획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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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환류 체계의 구축

1) 정책평가(성과평가) 계획은 제시하였는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수립 절차 부문 평가를 위해 ‘환류 체계 구축’ 측면 첫 번째 

점검항목으로서, 중장기계획 주요 성과에 대한 평가 및 성과 점검 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살펴보았다.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2017∼

2021년)」은 복수의 부처 및 부서가 관계하는 계획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주요 전략 중 

하나로 ‘감염병 R&D 부처 간 연계 및 범부처 총괄·조정 강화’를 제시하였다. 감염병 

R&D 총괄 및 조정기능 체계 확립에서는 국과심과 ‘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추진위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명시하였으며, 질병관리본부는 각 부처의 감염병 R&D 

추진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도록 명시하였다. 그리고 대학, 연구기관 및 산업체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감염병 연구포럼과 감염병 연구 워크숍 등 정기적 협력채널을 

구축하고, 이러한 협력 관계에 기반하여 도출한 주요 연구성과를 병원·방역기관에 공유

하도록 언급하였다. 또한, 부처별로 추진하는 사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처협력 

사업 및 다부처 공동기획 등을 통한 전 주기 대응 연구를 추진할 것을 명시적으로 언급

하였다. 

계획에서 제시한 주요 전략 중 하나인 ‘민·관 협력 및 R&D 성과관리 강화’에서 

감염병 연구성과가 방역체계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현장에 적극 활용하도록 ‘통합적 성과 확인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였다. 이 같은 제도적 요소에 대한 

고려는, 개별 부처에서 독립적으로 추진하는 R&D 사업 성과를 통합적 관점에서 

모니터링하여, 감염병 대응 체계에 활용하는 데 효율성을 증대시키려는 정책적 대안과 

관련됨을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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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 계획 중 관련 문구(13)

[시행계획 내용 중 관련 문구]

 <민‧관 협력 및 R&D 성과관리 강화>

□ ‘범부처감염병대응연구개발추진위원회’를 통한 사전점검 및 성과공유 강화

  ○ ‘통합적 성과 확인 체계’ 구축 통한 R&D-방역 체계 연계 강화

      - R&D 성과 상시 모니터링 통한 감염병 대응 체계에 활용 추진

  ○  감염병 연구성과가 방역체계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현장에 적극 활용

      - ‘범부처감염병대응연구개발추진위원회’ 법적근거 마련* 및 내실화를 통해 성과 점검 및 기획 

환류 체계 추진

        * 감염병 R&D가 국가방역체계에 적극 기여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원사무국 설치(’16년 7월∼)

        *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매년 부처별 감염병 R&D 추진현황을 파악하여 중점분야별 성과 

점검 및 분석 결과를 국과심에 보고하고, 향후 예산 배분 및 차년도 기획에 반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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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추진 및 집행과정에 대한 평가계획을 제시하였는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수립절차 부문 평가를 위해 ‘환류 체계 구축’ 측면 두 번째 

점검항목으로서, ‘정책추진 과정(프로세스)’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성과 점검 관리 

계획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살펴본 결과, 평가 대상인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2017∼2021년)」은 부처별로 기존 추진 사업과의 

연관성, 소관 영역 등을 고려하여 연구 분야 및 연구단계 등에 따라 부처별 중점 지원 

분야를 분담하여 전략적 R&D를 추진하겠다는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부처별 

지원사업의 연계 강화를 통한 부처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처협력 사업 및 다부처 

공동기획 등을 통한 전주기 대응 연구를 추진하겠다는 주요 내용이 담긴 핵심 과제 

등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다양한 부처가 연계되어 추진하는 전략 및 중점과제 

집행과정 및 정책추진(프로세스)에 대한 평가계획은 고려하지 않아, 실효성 있는 

정책집행을 위한 관리 계획 마련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려는 

주요 정책과제(예, 체계적인 민·관 협력사업 추진으로 연구성과 교류 및 활용체계 구축 

등)를 제시하였으나, 민·관 협력체계 구축과정에 발견되는 주요 의견충돌에 대응할 

합의 과정을 어떻게 마련하고, 관련 집행체계를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구체적 

고민은 포함하지 않았다. 

3) 이전 계획에 대한 성과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는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수립절차 부문 평가를 위해 ‘환류 체계 구축’ 측면 세 번째 

점검항목으로서, 이전 계획에 대한 성과평가가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전 계획에 

대한 성과평가가 정책 수요자들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관점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고, 성과평가가 명료하고 객관적이며, 타당한 기준에 의해 이뤄진 것인지 

검토하였다. 살펴본 결과, 평가 대상인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2017∼2021년)」은 이전 계획인 「제1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2012∼2016)」에 대한 체계적 성과평가는 이뤄내지 못하였다. 이전 계획추진에 

따른 주요 과학·기술적 성과 등을 열거 형태로 제시하였을 뿐이다. 예로 들면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2017∼2021년)」의 2017년 시행계획에서는 

감염병 R&D 부문 SCI 논문 수의 증가 추세와 특허 등록 건수의 증가 추세,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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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사례(예, 지카 바이러스 진단 위한 신속 진단키트 상용화) 등 기술 분야에 국한한 

성과만을 열거 형태로 제시하였다. 이전 계획에서 창출된 주요 성과 및 발견된 한계점 

등을 토대로 해당 계획을 수립하였다는 논리적 연계성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또한, 정책 

수요자의 다양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관점의 성과를 평가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이전 계획 

「제1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2012∼2016)」과의 연계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4) 이전 계획 집행체계에 대한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는가?

이와 함께, 평가 대상인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2017∼

2021년)」은 이전 계획인 「제1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2012∼

2016)」의 집행체계에 대한 성과평가 역시 별도로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 이는 해당 

계획이 이전 계획추진에 따른 주요성과 및 집행체계에 대한 점검내용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환류 효과 구축에 제도적 한계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5) 이전 계획 성과평가 결과가 반영되었는가?

이러한 측면에서, 평가 대상인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

(2017∼2021년)」은 이전 계획의 주요 성과평가 결과를 환류하는 과정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었다. 이전 계획의 주요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주요 추진전략 및 중점과제 

내용을 구체화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웠다.

6) 이전 계획 집행체계의 성과평가 결과가를 반영하였는가?

집행체계에 대한 성과평가 역시, 이전 계획의 집행 절차에 대한 평가 결과를 

환류하는 과정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2017∼2021년)」의 수립 절차 측면 내용을 평가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3-2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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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평가 비고

수립 절차의 

체계성 및 

타당성

작성 주체 및 작성 방식을 제시하였는가? ○

작성 주체가 타당한가? ○ 

계획 내 관련 부처(조직) 간 협력체계를 명시하였는가? ○ 

계획 수립과정은 적절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가? △
관련 구체적 

정보 제시 한계

수립과정에 내 부처(이해관계자) 간 협의 과정을 제시하였는가? △

협의 과정 및 

의견수렴 과정 

관련 구체적 

정보 제시 한계

수립과정에서 국민 또는 정책대상자들의 의견반영 여부와 협의

과정을 제시하였는가?
△

국민의 직접적인 

의견수렴 미흡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의 독립성과 의견반영의 객관성 및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는가?
∙

관련 구체적 

정보 제시 한계

계획추진의 

구체성 및 

활용성

연도별 실행계획(시행계획)을 고려하였는가? ○ 

계획 내 과제의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는가? ∙
우선순위 

제시 한계

활용계획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는가? ○

환류체계의 

구축

정책평가(성과평가) 계획은 제시하였는가? ○

정책추진 및 집행과정에 대한 평가계획을 제시하였는가? ∙
관련 구체적 

정보 제시 한계

이전 계획에 대한 성과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는가? △
기술 분야 국한 

성과평가

이전 계획 집행체계에 대한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는가? ∙
관련 구체적 

정보 제시 한계

이전 계획의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였는가? △
관련 구체적 

정보 제시 한계

이전 계획 집행체계의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였는가? ∙
관련 구체적 

정보 제시 한계

※ ○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 △ 일부만 부합하거나 간접적으로 제시, ∙ 해당 사항 없음   

[표 3-25]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 수립 절차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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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사례: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내용 평가

본 세부 절에서는 [표 3-10]과 같이 도출한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주요 내용에 

관한 평가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2017∼2021년)」을 점검 및 평가하고자 한다. 이에, 목표와 추진전략 간 

정합성, 미래지향적 정책환경 및 파급효과 분석의 타당성, 타 계획과의 내용적 유사 

중복 검토 및 연계, 그리고 추진전략과 추진과제의 구체성 및 타당성 측면의 주요 

항목을 기준으로 전반적인 평가를 진행하고자 한다.

가. 목표와 추진전략 간 정합성

1) 계획의 목표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는가?

우선, ‘목표와 추진전략 간 정합성’ 측면의 첫 번째 점검항목으로서 계획의 

충실성(대기준) 및 완결성·명확성·활용성(소기준)을 점검하고자 하였다. 해당 계획의 

목표를 정량적인 지표 형태로 제시하고, 지표별 목표치를 단계적으로(또는 연차에 따라) 

설정하였는지를 검토하였다. 계획의 목표가 구체적(Specific), 정량화 가능하고(Measurable), 

달성 가능하며(Achievable), 비전과 연관되며(Relevant), 시간적 고려(Time-bound)를 

포함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목표를 검토한 결과,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2017∼2021년)」은 “감염병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국가 

실현”이라는 비전을 설정하여, 비전 달성을 위한 주요 목표로서 ‘국가 방역체계 확립을 

위한 연구·기술 역량 확보’,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비용 절감’, ‘신·변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대응 체계 확립’, 그리고 ‘백신주권 확보를 위한 백신산업 육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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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6] 계획 중 관련 문구(14)

[계획 내용 중 관련 문구]

<계획의 개요>

비전 감염병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국가 실현

목표 

1. 국가 방역체계 확립을 위한 연구기술 역량 확보

2.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비용 절감

3. 신‧변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대응 체계 확립

4. 백신주권 확보를 위한 백신산업 육성

추진전략 

1. 국가 방역체계와 연계한 감염병 R&D 지원 강화

2. 감염병 R&D 부처 간 연계 및 범부처 총괄·조정 강화

3. 민·관 협력 및 R&D 성과관리 강화

4. 국제협력 및 연구인프라 강화

해당 계획은 감염병 R&D 분야의 상위계획에 해당하며, 다양한 부처가 연계된 종합

계획의 성격을 가진다. 계획 내에 설정된 목표를 정성적으로 기술하였는데 추상적인 형태로 

설정하여,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형태의 목표 지표를 정립하지 못했다. 예로 들어 해당 

계획에서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한 ‘국가방역체계 확립을 위한 연구기술 역량 확보’는 

감염병 R&D 분야 논문 및 특허 성과를 계획 종료 시점까지 수립 시점 대비 얼마나 확대

할 것인지 등, 관련 지표 설정을 구체적이고 정량화 가능한 형태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백신주권 확보를 위한 백신산업 육성’ 목표 역시 계획 기간 내 백신산업에서 부가가치 

창출을 어느 수준까지 이뤄낼 것인지 등과 같은 정량적 목표설정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2017∼2021년)」은 중점 

기술분야의 주요 성과목표를 정량적 지표 형태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해당 계획은 

‘국가 방역체계와 연계한 감염병 R&D 지원강화’ 추진전략 내 중점과제로서 국가 감염병 

관리기술 중심의 R&D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이에, 해당 중점과제에서 

3대 유형(신·변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미해결 감염병, 국가 감염병 안전망 구축) 및 

10대 중점분야(신종/원인불명 감염병, 기후변화, 인수공통, 인플루엔자, 다제내성균, 

결핵, 만성감염, 재난 대비/관리, 예방접종/백신, 생물테러)에 대한 주요 기술개발을 

집중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반영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10대 중점기술 분야의 주요 

성과목표를 정량적 형태로 제시하였다(아래 [표 3-27] 참고). 기술 분야 성과목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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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할 때 기술 수준 분석이나 기술추세 분석 등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목표 달성의 

실현가능성 및 목표 설정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향후 계획수립에서는 

세부 목표의 설정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목표치 설정의 타당성 및 명확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

[표 3-27] 계획 중 관련 문구(15)

[계획 내용 중 관련 문구]

<1. 신·변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대응 기술 확보>

1-①. 신종 및 원인불명 감염병

 □ 추진 목표

○ 전략목표 : 신종 및 원인불명 감염병 조기대응 역량 확보

○ 성과목표 : 진단기술 개선 및 개발(10건), 감시 네트워크 구축, 치료제 또는 백신 개발(2건)

1-②. 기후변화 감염병

 □ 추진 목표

○ 전략목표 : 기후변화 감염병 출현에 대한 조기대응기술 확보

○ 성과목표 : 진단키트(2건), 백신(1건), 바이오마커(2건), 고효율 방제기술(5건), 말라리아 치료제 

발굴(1건), 매개곤충 기피제 개발(1건)

1-③. 인수공통 감염병

 □ 추진 목표

○ 전략목표 : 인수공통감염병 신속 대응 및 제어기술 확보

○ 성과목표 : 신속 동정진단법 개발(시제품 3종, 진단법 5종), 타깃 물질(치료제 또는 백신)(5종), 

임상 진입 후보물질(1건)

1-④. 인플루엔자 

 □ 추진 목표

○ 전략목표 : 신·변종 인플루엔자 감시 및 제어 기술력 강화; 임상적용 및 피해 최소화 전략 구축

○ 성과목표 : 신(변)종 인플루엔자 백신 품목허가(1건), 위해도 평가기법 확립(1건), 범용성 항체 

치료제 후보물질(1건), 잠재적 대유행 바이러스 백신 후보물질 IND 신청(1건), 팬데믹 인플루엔자 

대응 정책 수립(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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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2017

∼2021년)」은 기술 분야에 한정하여 성과목표를 제시하였으나 설정된 목표치의 타당성을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기술개발에 따른 주요 성과목표를 단계적으로 설정하지 

못하여 시간적인 고려를 구체적인 형태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더불어, 계획에서 제시한 

주요 네 가지 목표 설정을 뒷받침할 주요 정량적 지표 제시가 이뤄지지 않은 한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2) 목표가 계획의 법령상 목적성을 달성하도록 구성하였는가?

‘목표와 추진전략 간 정합성’ 측면의 두 번째 점검항목으로서 계획의 타당성(대기준) 

및 합법성(소기준)을 점검하기 위해, 해당 계획의 목표가 근거법령에서 제시하는 

계획수립 목적에 따라 설정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2017∼2021년)」은 시행계획 내 

법적 근거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임을 명시하였다. 근거법령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는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함을 명시하였다. 이에, 해당 기본계획 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주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사업계획과 추진 

방법,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 그리고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였다. 이에,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2017∼2021년)」의 주요 목표는 근거법령상 명시된 계획에 포함해야 할 주요 

내용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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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8]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계획 내용 중 관련 문구]

제7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20. 8. 1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7. 6., 2020. 3. 4., 2020. 12. 15.>

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주요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 방법

2의2. 감염병 대비 의료·방역 물품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3의2. 「의료법」 제3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 종별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

6.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이나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20. 8. 11.>

⑤ 제4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비전과 목표, 전략 간 연계가 타당한가?

‘목표와 추진전략 간 정합성’ 측면의 세 번째 점검항목으로서 계획의 타당성(대기준) 및 

객관성(소기준)을 점검하기 위해, 비전과 목표, 전략이 서로 연관성을 높게 제시하였는지, 

즉 목표와 전략이 비전을 달성하는데 부합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비전-목표-전략-정책과제 등은 일련의 목표와 수단의 연쇄 체계로 상호연계할 필요가 

있으며, 목표는 비전 달성을 뒷받침하는 중장기적 지향점이라고 볼 수 있다. 전략은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수단이며, 정책과제는 전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구성된 체계라고 

이해할 수 있다. 우선,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2017∼2021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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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과 목표 및 전략, 추진과제 간 관계에서 워드 수준에서는 연계성이 보인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우선 비전으로 제시한 ‘감염병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국가 실현’과 주요 목표로 설정한 ‘국가 방역체계 확립을 위한 연구·기술 역량 확보’,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비용 절감’, ‘신·변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대응 체계 확립’, 

그리고 ‘백신주권 확보를 위한 백신산업 육성’ 간 상호연계성은 확보된 것으로 판단한다. 

왜냐하면, ‘국가 방역체계 확립을 위한 연구·기술 역량 확보’는 기술개발 분야에 해당하는 

목표설정이고,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비용 절감’은 경제·사회 분야에 해당하는 목표

설정이라고 볼 수 있다. ‘신·변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대응 체계 확립’은 감염병 대응 관련 

‘인프라’ 분야에 해당하는 목표설정이며, ‘백신주권 확보를 위한 백신산업 육성’은 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목표설정이다. 이와 같은 목표설정이 시스템적 관점으로 4가지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비전 달성을 이룩하겠다는 접근을 시사한다. ‘감염병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국가 실현’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서는 기술, 경제·사회, 인프라 및 산업 등 다양한 

부문 간 복합적 관계를 고려해야 하기에, 비전과 목표 간 연계성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목표와 전략 간 연계성은 다소 모호하다. 해당 계획에서 제시한 네 가지 

추진전략 중 ‘1. 국가 방역체계와 연계한 감염병 R&D 지원 강화’, ‘2. 감염병 R&D 

부처 간 연계 및 범부처 총괄·조정 강화’ 등은 기술개발 분야에 중점을 둔 주요 내용을 

다수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련 중점과제로서 ‘국가방역체계 전 주기에 걸친 

R&D 지원’, ‘팬데믹(대유행) 감염병 현장 대응 기술개발 확대’, ‘국가 감염병 관리기술 

중심의 R&D 추진’, ‘감염병 R&D 총괄·조정 기능 체계 확립’, ‘방역당국(질본)이 각 부처 

감염병 R&D 추진현황 상시 모니터링 체계 마련’, ‘연구기관·산업체-병원·방역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부처별 역할 분담 및 부처 협업 확대’ 등을 제시한다. 이는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고 전 주기적 지원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기술개발 성과 창출을 

이룩하겠다는 주요 정책 기조를 시사한다. 네 가지 추진전략 중 ‘3. 민·관 협력 및 

R&D 성과관리 강화’는 ‘감염병 R&D 역량 확보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민간 

협력체계 구축’, ‘체계적인 민·관 협력사업 추진으로 감염병 조기 극복 및 산업성과 창출’, 

‘범부처감염병대응연구개발추진위원회를 통한 사전점검 및 성과공유 강화’ 등 주요 

중점과제를 포함하여, 기술개발 성과를 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백신산업을 전략적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주요 정책 내용을 반영한다. ‘4. 국제협력 

및 연구인프라 강화’ 전략은 ‘감염병 연구단계별 국제 공동연구 추진’, ‘해외 연구기관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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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기구 협력 강화’, ‘과학기술․ICT를 활용한 감염병 대응 능력 제고 

및 연구기반 강화’,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등 중점 과제를 포함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주요 인프라 구축 관련 정책 내용을 반영하였다. 하지만,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한, 의료 및 방역 지원, 의료자원 확충 및 

공중보건 및 공공의료 부문 역량 강화, 그리고 경제사회 내 국민들의 감염병 관리 역량 

강화 등과 관련한 정책 내용(및 관련 과제)은 포함하지 않았다. 계획에서 주요 4대 

목표는 시스템적 관점으로 종합적인 구조로 설정하였으나, 경제사회 내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한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에 따라,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2017∼2021년)」은 비전과 목표 간 

연계는 타당해 보이나, 목표와 전략 및 과제 간 연계성에선 다소 보완이 필요하였다.

[표 3-29] 계획 중 관련 문구(16)

[계획 내용 중 관련 문구]

<계획의 개요>

비전 감염병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국가 실현

목표 

1. 국가 방역체계 확립을 위한 연구기술 역량 확보

2.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비용 절감

3. 신‧변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대응 체계 확립

4. 백신주권 확보를 위한 백신산업 육성

추진

전략 

1. 국가 방역체계와 연계한 감염병 R&D 지원강화

2. 감염병 R&D 부처 간 연계 및 범부처 총괄·조정 강화

3. 민·관 협력 및 R&D 성과관리 강화

4. 국제협력 및 연구인프라 강화

중점

과제 

1. 국가 방역체계와 연계한 감염병 R&D 지원강화

   - 국가방역체계 전 주기에 걸친 R&D 지원

   - ‘팬데믹(대유행) 감염병’ 현장 대응 기술개발 확대

   - 국가 감염병 관리기술 중심의 R&D 추진

2. 감염병 R&D 부처 간 연계 및 범부처 총괄·조정 강화

   - 감염병 R&D 총괄·조정 기능 체계 확립

   - 방역 당국(질본)이 각 부처 감염병 R&D 추진현황 상시 모니터링 체계 마련

   - 연구기관·산업체-병원·방역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 부처별 역할 분담 및 부처 협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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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획의 목표 실현 시 파급력에 대한 고려가 있는가?

더불어, ‘목표와 추진전략 간 정합성’ 측면의 네 번째 점검항목으로서 계획의 

타당성(대기준) 및 객관성(소기준)을 점검하기 위해, 계획 내 설정된 목표 실현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력에 대한 고려를 하였는지 살펴보았다. 평가 대상인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2017∼2021년)」은 계획 내 주요 전략 및 

중점과제 이행에 따른 파급력을 방역 현장 내 감염병 예방·대비, 대응 및 복구 단계 

측면으로 제시하였다([표 3-30] 참고). 예를 들어, 해당 계획이행에 따라, 방역 현장 내 

대응 단계에서 방역 현장 교육프로그램 및 치료법 개선과 방역 활동 강화를 위한 

보호구 및 방제기술 개발을 이뤄낼 것이라는 정성적 묘사를 제시하였다. 또한, 감염병 

예방·대비 단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분석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를 실현하고, 

의료기관 간 정보전달 및 의사소통 체계의 개선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경제 사회적 파급력을 구체적인 형태로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였다. 이는,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2017∼2021년)」의 

특수성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한다. 해당 계획은 감염병 등장에 따른 불확실한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 주요 정책내용을 포함하였기 때문에 계획 

내 주요 추진전략 및 과제 이행에 따른 경제 사회적 파급력을 체계적으로 고려하는 데 

제한적일 수 있다.

비전 감염병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국가 실현

3. 민·관 협력 및 R&D 성과관리 강화

   - 감염병 R&D 역량 확보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민간 협력체계 구축

   - 체계적인 민·관 협력사업 추진으로 감염병 조기 극복 및 산업성과 창출

   - ‘범부처감염병대응연구개발추진위원회’를 통한 사전점검 및 성과공유 강화

4. 국제협력 및 연구인프라 기반 강화

   - 감염병 연구단계별 국제 공동연구 추진

   - 해외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기구 협력 강화

   - 과학기술·ICT를 활용한 감염병 대응 능력 제고 및 연구기반 강화

   - 감염병 대응 전문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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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0] 계획 중 관련 문구(17)

[계획 내용 중 관련 문구]

【예방·대비】

□ (감시·조사·예측) 신속·정확한 정보분석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

   *감염병 정보의 수집, 분석․평가, 환류․전달 등의 업무효율화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One-health 관점 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한 통합시스템 연계 강화

□ (정보전달·소통강화) 의료기관 정보전달 및 의사소통 개선

   *의료기관의 관련 증상 입력 시 감염질환 정보를 제공하여 의심 환자 신고 강화

   *환자격리 시 응급시설, 장비 등 활용 가능 의료자원을 즉시 파악 및 배분 필요

□ (백신) 백신의 유효성 및 품질평가 기술, 비축 규모 및 기간 설정

   * 백신 이상 반응의 원인 규명, 유효성, 품질평가 기술 고도화 필요

   *감염병별 비축물자의 규모, 배포량, 기간 연장을 위한 기준 설정 필요

【대응】

□ (교육·치료) 방역 현장 교육프로그램(지침) 및 치료법 개선

   * 방역 현장 위기관리 대응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대응 매뉴얼 개발 필요

   * 잠복 결핵 치료제 개선 및 치료효능 평가 방법 개발 필요

□ (방역·방제) 방역 활동 강화를 위한 보호구 및 방제기술 개발

   *작업환경, 편의성, 안전성, 경제성 등을 고려한 보호구 개발 필요

   *선박 등 방제가 어려운 감염병 매개곤충 등의 유인 및 제거기술 개발 필요

□ (진단·역학) 현장대응 강화를 위한 신속 진단기술 및 역학조사 개선

   *검역소 및 보건소 등 방역 현장 신속 진단을 위한 다중진단 키트 개발

   *역학조사관과의 실시간 정보공유 및 의사결정을 위한 쌍방향 소통체계 필요

【복구】

□ (사후관리) 방역 종결 이후 환경(인체) 위해도 평가 및 사후관리

   * 방역 현장 제독제 사용으로 인한 환경위해성 평가 및 환경복원기술 개발

   * 방역 종결 이후 현장대응 체계 원인분석 및 개선 방향 도출 등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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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래지향적 정책환경 및 파급효과 분석의 타당성

1) 주요 미래동인에 대한 미래전망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미래지향적 정책환경 및 파급효과 분석의 타당성’ 측면의 첫 번째 

점검항목으로서 계획의 타당성(대기준) 및 미래지향성(소기준)을 점검하기 위해, 미래 

정책환경 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변수(기술, 사회, 경제 및 대외적 변수 등)를 

고려하여 전망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살펴본 결과,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2017∼2021년)」은 별도로 미래동인에 대한 탐색 및 미래 정책환경 

변화 전망 내용을 제공하지 않았다.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감염병 R&D 추진현황, 예산 

현황 및 주요 성과를 검토하고, 글로벌 정책 동향과 비교함으로써, 계획 내에서 주요 

전략과 중점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처럼 감염병 관련 미래전망과 파급효과, 미래 시계 

등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에는 한계가 있었다.

2) 주요 미래동인에 대한 미래전망 시, 국내 및 글로벌 정책환경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였는가?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2017∼2021년)」은 국가 감염병 

R&D 부문 상위계획으로서, 5년 단위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과학기술 

발전이 지향해야 할 주요 추진전략과 과제를 제시하는 중장기계획이다. 그에 따라, 

목표연도인 2021년에 대한 정책환경 분석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계획의 

정책환경 분석 시점은 과거부터 계획수립 시점까지의 기간에 그쳤다([표 3-31] 및 [표 

3-32] 참고). 특히, 국내 정책환경 분석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등장한 

감염병의 주요 영향과 국가 감염병 R&D 투자현황 및 그간의 성과를 언급하는 

데 머물렀다. 글로벌 정책환경 분석에서도 계획수립 시점 국외 주요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 수립현황 및 글로벌 수준의 감염병 발생 증가 추세 등을 정리하여 제시하는 데 

그쳤다. 이에 분석 시점 및 분석 주기의 미래지향성을 확보하고, 미래전망을 바탕으로 

한 정책환경 분석결과와 정책 내용 간 연계성 강화 등을 이뤄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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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 계획 중 관련 문구(18)

[계획 내용 중 관련 문구]

<추진 배경>

□ 신종 및 원인불명 감염병 증가와 난치성 결핵, 다제내성균 등 극복되지 않은 감염병으로 인해 국민

건강 위협

○ (신종 및 원인불명 감염병 증가) 지구 온난화, 국가 간 교류 증가에 따라 신종 및 원인불명 감염병, 

인수공통감염병의 국내 발생 증가

   * SARS(’02∼’03년), 조류인플루엔자(’03년), 신종플루(’09년),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11년), 

에볼라(’14∼’15년), 메르스(’15년) 등

   * 지카(’16년)는 최근 2개월 내 총 43개국에서 환자가 발생 중이며, 중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 중이어서 WHO는 ‘국제 공중보건 위기 상황’ 유지 중(국내 유입사례 1건) 

○ (극복되지 않은 감염병) 난치성 결핵, 다제내성균, 만성감염병 등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나 

백신, 치료제 등 개발이 쉽지 않은 상황

   * 국내 새로이 발생하는 결핵 환자는 매년 약 3만 5,000명이며, 10만명당 약 70명으로 ’13년

부터 OECD국가 중 1위 차지(질병관리본부, 2015년)

   * 다제내성균 환자도 매년 1,000명 정도 발생(질병관리본부, 201년5)

□ 감염병 발생은 국민 보건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적으로도 심각한 손실 등 문제 초래

○ (사회적 손실) 국내 신종플루, 메르스 등 신·변종 감염병의 출현 및 대유행으로 인한 사망, 공포, 

불신 등 사회적 병리 현상 발생

   * 신종플루(75만명 확진, 263명 사망, ’09∼’10년)

   * 메르스 완치자(확진자 186명 중 사망자 38명 제외, 총 148명) 중 심리치료 받은 자(133명, 

90%), 메르스 의료진 중 우울증상(28%) 및 외상후스트레스(PTSD)증세(8%)

○ (경제적 손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과 심리적 불안에 따른 소비 감소 등 국민 생계에 미

치는 2차적 경제피해 유발

   * 조류인플루엔자(AI) 재정지출 3,070억원, 경제적 피해액 약 6,324억원 추정, 메르스(MERS) 

경제적 피해액 약 9조원 추정(’15년 7월 기준, 한국경제연구원) 

○ (국가신뢰도 하락) 감염병 대유행 시 교역에 미치는 영향 및 방문 제한 등 국가적 신뢰도 하락

   * 인플루엔자 확산 위험도를 평가한 우리나라 대유행 위기지수는 매우 위험 등급으로 평가

     (2012, Maplecroft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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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 계획 중 관련 문구(19)

[계획 내용 중 관련 문구]

<글로벌 동향>

□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감염병 발생 증가 및 확산에 따라 감염병 대비·대응의 중요성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강조

○ (인플루엔자) 미국과 유럽에서 인플루엔자 독감 백신 효과성 저하

    - 유전자변이로 인플루엔자 A(H3N2)에 대한 백신 효과성 저하(CDC, 2015)

    - 조류인플루엔자(H5N1, H7N9)의 인체 감염사례 증가(WHO, 2015)

○ (다제내성균) 글로벌 이동 증가로 항생제내성균 증가 추세

    - 매년 미국 내에서 최소 2백만 명이 항생제내성균에 감염되고 2만 3,000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White House, 2015)

○ (결핵) 약제내성 결핵 증가로 치료율 감소(약 50%)에 따른 부담 증가

    - ’14년 전 세계 결핵 환자 수는 1,300만명, 신규 환자 수는 960만명으로 추정(WHO, 2015)

○ (생물테러) 최근 테러 무장단체(IS)의 도발 등 생물테러 위협 증가

    - WHO, OIE 등 국제기구에서는 글로벌 차원의 생물테러 감염병 감시·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및 글로벌보건안보구상 발족(GHSA, 2014)

○ (신종/원인불명 및 인수공통) 최근 20년간 신종 바이러스만 30종 발생하는 등 인류를 위협하는 

신종/원인불명 감염병의 지속적 출현

    - 메르스는 ’12년 3월∼’15년 10월까지 26개국에서 1,610명의 환자가 확진되었으며 이 중 

620명이 사망(확진자 사망률 38.5%)(ECDC, 2015)

□ 감염병 관련 연구투자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추세

○ (미국) NIH 산하 신종인수공통감염병연구소(NCEZID*)를 통해 신종 및 종간전파 감염병 연구에 

’15년 기준 13억 5천만 달러(약1조 6천억원) 투자(미NIH 보고서, ’15)

   * NCEZID(National Center for Emergin and Zoonotic Infectious Diseases, 2010년)

○ (영국) 영국 의학연구위원회(MRC*)는 전체 연구개발비의 약 17.4%를 감염병 관련 연구에 투자

하며 적극적인 연구개발 지원

   * MRC(Medical Research Council, 1913년), 기초와 중개연구를 통한 질병 기전 연구 추진

○ (일본) ‘일본 의료연구개발추진본부’는 감염병을 4대 주요 연구개발 분야로 지정하고 ’16년 82

억엔의 예산 배정(’15년 58억엔, 전년 대비 41% 증액)

   * 개도국 지원 및 국제기구와 연계 강화 등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주도적 역할 강화를 위해 관계

부처회의에서 ‘감염병대책 강화에 관한 기본계획’ 채택(’16.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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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미래동인에 대한 미래전망은 충분한 시계(10, 20, 30년)를 검토하였는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2017∼

2021년)」은 정책환경 분석 시점이 과거부터 계획수립 시점까지의 기간에만 머무르고 

있었다. 이에 분석 시점 및 분석 주기의 미래지향성을 확보,하고 미래전망을 바탕으로 한 

정책환경 분석 결과와 정책 내용 간 연계성 강화 등을 이뤄낼 필요가 있다.

4) 분석 방법에 활용한 자료가 타당한가?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2017∼2021년)」은 정책환경 분석 

시점이 과거부터 계획수립 시점까지의 기간에만 머물렀다. 국내 정책환경 분석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등장한 감염병의 주요 영향과 국가 감염병 R&D 투자현황 및 그간의 

성과를 언급하는 데 그쳤다. 여기에서 활용한 주요 자료는 공식적인 통계 및 정부 자료

(질병관리본부 및 보건복지부 등)를 주로 활용하였다. 글로벌 정책환경 분석에서는 계획수립 

시점 국외 주요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 수립 현황 및 글로벌 수준의 감염병 발생 증가 추세 

등을 정리하여 제시하는 데 그치고 있었다. 여기에서 활용한 주요 자료는 세계보건기구

(WHO),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미국 백악관,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ECDC), 미국 국립보건원(NIH) 등의 자료를 주로 활용하였다. 이처럼 

정책환경 분석에 활용한 주요 자료들은 신뢰할만한 공식적 정보에 기반하였다.

5) 분석 방법에 활용한 자료는 출처를 제시하였는가?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2017∼2021년)」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주요 정책환경 분석에 활용한 자료들의 출처를 대체로 표기하였다. 분석에 

활용한 통계와 자료에서 타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6) 파급효과 분석을 수행하였는가?

평가 대상인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2017∼2021년)」은 

계획이행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았고 관련 내용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해당 항목에 대한 평가는 생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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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파급효과 분석 및 활용자료는 객관적이고 타당한가?

평가 대상인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2017∼2021년)」은 

계획이행에 따른 별도의 파급효과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관련 내용도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해당 항목에 대한 평가는 생략하고자 한다.

8) 특정 기술중심 계획수립 시 과학기술 수준 및 추세분석은 이루어졌는가?

‘미래지향적 정책환경 및 파급효과 분석의 타당성’ 측면의 점검항목으로서 계획의 

타당성(대기준) 및 미래지향성(소기준)을 점검하기 위해, 주요 기술적 요소에 대한 

미래전망 시계가 계획 이행완료 시점을 고려하여 이뤄졌는지를 검토하였다. 먼저 특정 

기술을 전망할 때 기술발전 수준에 대한 분석을 이뤄냈는지 파악하하였다.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2017∼2021년)」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위협성‧대유행 가능성‧전략적 지원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감염병 R&D 기술을 3대 

유형‧10대 중점분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표 3-33] 참고). 10대 중점분야에서 

중점기술을 선정하여 R&D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주요 정책 내용을 반영하였다. 

하지만, 해당 중점기술별 수준 분석이나 추세분석 내용은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단순히, ‘감염병 R&D’ 분야의 논문성과와 특허성과에 관련한 수치 정리를 바탕으로 

기술발전 추세를 확인하는 데 그치며, 미래 시계를 고려한 기술 분야별 발전 추세 등 

관련 전망은 이뤄내지 못하였다([표 3-34] 참고). 주요 분야의 기술현황을 제시할 때 

정성적으로 기술하여 기술발전 추세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도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그간의 감염병 R&D 분야 기술개발 성과를 단순히 열거식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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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3] 계획 내 중점기술 분야

3대 유형 10대 중점분야 범위

신·변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신종/원인불명 ● MERS(급성호흡기), Ebola(고위험출혈열),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등

기후변화 ● 지카 바이러스(Zika virus), SFTS, 쓰쓰가무시병, 뎅기열 등

인수공통 ●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감염병’ 중 10종을 지정

인플루엔자 ● 계절 인플루엔자, 신종 인플루엔자, 조류 인플루엔자 등

미해결 

감염병 

다제내성균 ●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균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질환

결핵 ● 결핵균에 의해 발생하는 폐결핵 및 폐외결핵 등 질환

만성감염 ● HIV/AIDS, B형간염, C형간염, HPV, Herpes Virus 등

국가 

감염병 

안전망 

구축

재난 대비/관리
● 감염병(가축 포함)에 따른 사회적 재난

(ICT기술 활용, 감염병환자 인지 시스템 구축)

예방접종/백신 ● 국가 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10개 질환 및 백신 기반 기술

생물테러 ● 감염병 예방법상의 “생물테러 지정 감염병” 및 “고위험병원체” 

[표 3-34] 계획 중 관련 문구(20)

[계획 내용 중 관련 문구]

� 과학·기술성과

○ (논문 성과) 최근 5년간(’10∼’14년) SCI급 논문 건수는 총 3,862편이며, ’14년은 1,131건으로 

전년 대비 23.7% 증가

   - 감염병 분야의 1억원당 SCI 논문 수는 국가 평균보다 우위

      ※ ’14년 감염병 R&D 0.58/ 1억원(’14년), 국가 R&D 평균 0.21/ 1억원(’14년)

<그림> 감염병 R&D 분야 논문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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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특정기술 중심의 계획수립 시 관련 기술중심 계획과의 연계성 및 기존 기술

성과와의 연계성 분석은 이루어졌는가?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2017∼2021년)」은 계획에서 중점 

기술별 기술개발 현황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 기술개발 목표를 제시하였다(아래 

[표 3-35] 참고). 기존 기술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주요 계획 내 정책 내용을 나타내었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요 분야의 기술현황을 제시할 때 정성적으로 기술하고 있어서 

기술발전 추세에 대한 체계적 이해에 한계가 있었다. 감염병 R&D는 생명공학, 보건의료, 

정보통신기술 등 다양한 부문 기술 간 융합을 바탕으로 하는데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2017∼2021년)」 역시 다양한 부처가 참여하는 형태로 정책 내용을 

구성한다. 이에, 기술개발 측면의 융합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처별로 기존 추진 사업과의 

연관성, 소관 영역 등을 고려하여 연구 분야 및 연구단계 등에 따라 중점 지원 분야를 분담

하는 주요 정책 내용을 과제로 반영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3-36] 참고). 이처럼 평가 

대상인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2017∼2021년)」는 기술의 융합적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 내 주요 정책 내용을 제시하였으며, 기존 기술성과와 연계성을 고려

하여 기술개발 목표를 설정하였다. 하지만, 기술개발 성과를 진단하는 내용을 구성할 때 

객관적인 정량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은 향후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 (특허 성과) 최근 5년간(’10∼’14년) 특허 등록건수는 총 594건이며, ’14년은 190건으로 전년 

대비 6.1% 증가

      - 감염병 분야의 1억원당 특허 등록 수는 국가 평균과 비슷한 수준

         ※ ’14년 감염병 R&D 0.098/ 1억원(’14년), 국가 R&D 평균 0.095/ 1억원(’14년)

<그림> 감염병 R&D 분야 특허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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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5] 계획 내 중점기술 분야 기술개발 현황

10대 

중점분야
범위 기술개발 현황

신종/원인

불명

● MERS(급성호흡기), Ebola(고위험

출혈열), 해외유입 신종 감염병 등

● 에볼라, 메르스 분자진단(PCR)법은 확립

하였으나 현장 및 다중 신속진단, 치료제, 

백신은 미개발

● 원인불명 병원체 규명을 위한 세포배양기법 

등은 일부 확립되었으나 고감도 검출기술 등 

다양한 최신기술 개발이 미흡

● 감염병 병원성 확보를 위한 동물모델 및 세포 

배양기술 등 기반구축이 미흡

기후변화
● 지카 바이러스(Zika virus), SFTS, 

쓰쓰가무시병, 뎅기열 등

● 크리미안-콩고, 세인트루이스뇌염 등 10여 

종의 해외유입 매개체 전파 감염병 진단법 

미구축

● 말라리아 내성주에 대비한 치료제 미개발, 

및 주요 매개체의 감시·방제를 위한 체계적 

인프라 미구축

인수공통
●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감염병’ 중 10종을 지정

● 국내·외 지속 발생 및 해외유입 인수공통

감염병에 대한 조기 감지 시스템을 통한 대응 

체계 미비

● 진단·치료용 후보물질 개발을 통한 원천기술

응용의 현장 적용 유용성 평가‧실용화 개발 

미흡 

인플루엔자
● 계절 인플루엔자, 신종 인플루엔자, 

조류 인플루엔자 등

● 유전자진단 (PCR)등 원천기술을 응용한 

현장 적용기술 개발이 미흡

● 기존 병원체의 감염예방 및 치료기술은 확보

되어 있으나 신변종 대응을 위한 위해도 예측

평가(감시) 및 신규치료제, 범용 백신 관련

기술 미흡

다제내성

균

●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균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질환

● 현재 진행 중인 표본조사를 의무적 전수 감시, 

병원체 연계 특성 조사 등으로 확대 운영 및 

다부처 “One Health” 감시체계로 개편 필요.

● 선진국 대비 중하위수준인 진단기술, 진단제, 

치료제 개발연구를 감시, 실태 현황을 기반

으로 개편, 집중연구하고 정책 및 제도화

하는 연구가 필요함



정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연구: 과학기술 부문 ∙∙∙

254   국회미래연구원

10대 

중점분야
범위 기술개발 현황

결핵
● 결핵균에 의해 발생하는 폐결핵 및 폐외

결핵 등 질환

● 잠복 결핵과 내성 결핵의 효과적인 진단 및 

치료, 차세대 결핵백신 개발 등 결핵 발생률 

감소 가속화를 위한 선제적인 대응기술 개발이 

미흡 

만성감염
● HIV/AIDS, B형간염, C형간염, HPV, 

Herpes Virus 등

● 국가 차원의 만성감염질환 질병 부담과 역학적 

특성 관련 정보 부족 

● B/C형 간염 및 HIV 진단법은 확립되었으나, 

질병 진전을 나타내는 효과적인 바이오마커 

개발 및 진단법은 미개발. 

● 만성감염 질환의 잠복 감염과 질병 진전 관련 

기전 규명이 안 되었으며 해당 진단 및 치료법 

미개발

● C형 간염 및 HIV 백신 미개발

재난대비/

관리

● 감염병(가축 포함)에 따른 사회적 재난

(ICT기술 활용, 감염병환자 인지 시스템 

구축)

● 기존 질환 중심의 감시체계 운영 개선중이나 

전체 감염병 감시 통합운영 및 고도화 필요

● 위기 대응을 위한 사전 감시시스템 및 예측 

모델 등은 미흡 

예방접종/

백신

● 국가 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10개 

질환 및 백신 기반 기술

● 백신 자급률 저조(예방접종 백신 28종 중 현재 

11종만 국내 생산 가능), 국가 위기 대응 신속 

백신 개발플랫폼 미확보 및 예방접종 대상 

사업 효율성 분석체계/백신 품질평가 체계 

미비

생물테러
● 감염병 예방법상의 “생물테러 지정 감염

병” 및 “고위험병원체” 

● 재조합 방어항원 탄저백신 임상2상 진행, 

생물테러 병원체 다중 탐지키트(9종) 개선 

및 보툴리눔 독소증 치료용 인간항체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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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6] 계획 중 관련 문구(21)

[계획 내용 중 관련 문구]

� 부처별 역할 분담 및 부처 협업 확대

○ 부처별로 기존 추진 사업과의 연관성, 소관 영역 등을 고려하여 연구 분야 및 연구단계 등에 따라 

부처별 중점 지원 분야 분담

   - 부처 간 선택과 집중, 부처 간 연계가 필요한 분야 및 공백 분야 발굴 등 역할을 고려하여 

전략적 R&D 추진 

     * (중점지원분야) 미래부(기초/기전 원천연구 및 IT), 복지부(사람), 농식품부(가축), 환경부

(야생동물), 식약처(허가 및 평가), 안전처(피해 예측 및 환자이송) 등

○ 부처별 지원사업의 연계 강화를 통한 부처 협업시스템 구축

   * (예시) 미래부 감염병 분야 사업 기획·평가 등에 질본·보건원·식약처 등 

     담당자 참여를 통한 현장 수요 반영 등

9) 정부 추진 핵심 대규모 R&D 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가?

반면,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2017∼2021년)」은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대규모 R&D 사업과의 관련한 내용은 반영하지 않고 있었다.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은 단순히 성과(목표) 지표 제시를 넘어, 계획수립 및 

이행에 따른 삶의 변화 등 기대효과를 어느 정도 드러내는 내용이 담길 필요가 있다. 

계획에서 성과지표를 제시하면 계획 제공자 입장에서는 매우 편의성이 높으나, 계획의 

적용 대상자 또는 정책수혜 대상자들은 지표보다는 실질적으로 과학기술과 연관된 

환경과 삶이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게 될지에 관심이 더욱 높을 것이다. 그에 따라, 

계획수립의 근간이 되는 정책환경 분석 및 미래환경 예측과 함께 계획이행의 

파급효과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분석 대상인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2017∼2021년)」은 

계획 및 중점 추진전략 이행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과 미래 시계를 고려한 정책환경 

분석에서 제한적으로 접근하였다. 이는 해당 계획이 각 부처의 감염병 R&D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상위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의 전반적 내용이 다른 

계획들에 비해 구체성이 다소 약하고, 상대적으로 거시적 수준에서 추진전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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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들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향후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에서는 해당 계획이행에 따라 영향을 받는 정부 조직에 한정된 정보 제공을 

넘어, 영향력을 파급할 수 있는 다양한 주체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다. 타 계획과의 내용적 유사 중복 검토 및 연계

1) 타 계획과의 상충 가능성 및 대응 방안을 검토하였는가?

계획의 집행 단계 내 실현가능성 및 융합성 관점에서 타 계획과의 내용 중복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하였는지,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중장기계획 수립 시, 관련 상·하위 계획들에 대한 체계적 검토를 바탕으로 이들 

간 연관관계를 도식화함으로써, 타 중장기 계획과의 충돌 가능성으로 인한 중복 

투자(예산 낭비) 및 실현가능성 저하 문제를 사전에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선, 분석 대상인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 

(2017∼2021년)」이 타 계획과의 상충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였는지, 상충이 우려될 

때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살펴본 결과,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2017∼2021년)」은 해당 계획과 관련한 

과학기술 분야별 종합계획 및 주요 세부 과제의 연계성과 타 부처 계획들과의 관계 

등을 도표화하여 제시하지 않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2017∼2021년)」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민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8개 

부처가 관련된 계획으로서, 해당 계획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유사 계획이 다수 있을 

수 있다. 이에 계획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계획 간 중복 가능성 및 보완성을 고려하여 

연관계획들을 반드시 도식화하여 명기해야 한다.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2017∼2021년)」이 전반적으로 타 연관 계획과의 유사성 및 상충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고려하고,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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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 계획 혹은 타 R&D 사업과의 연계방안을 검토하였는가?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타 계획 간 보완성 및 상충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사전 검토

한 후, 연관계획 및 과제를 명기하고, 타 계획 및 타 전략(과제) 간 상충 가능성에 따른 

갈등 해결 및 연계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과학기술과 같이 타 분야와의 연관성이 

높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계획의 특성상 사업 이행단계에서 업무, 과제, 

계획 간 중복으로 인해 갈등 발생 가능성이 증대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이와 관련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2017∼2021년)」는 타 계획과의 보완성 및 상충 

가능성을 고려하거나 연계방안 및 갈등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부분의 심도 있는 논의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는 실제 계획집행 과정에서 일어날 부처 간, 조직 간 갈등 조정과 

효과적 상호연계 방안에 대한 고민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였음을 시사한다.

라. 추진전략과 추진과제의 구체성 및 타당성

1) 목표 달성 및 전략 추진을 위한 자원 조달방안이 존재하는가?

더불어, 계획의 집행 단계 내 실현가능성(대기준) 및 활용성(소기준) 기준으로, 계획

에서 제시한 전략 및 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원과 자원 조달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

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재원 조달방안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살펴본 결과,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2017∼2021년)」은 

계획 내 주요 전략 및 과제별 구체적인 재원 조달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중장기계획을 

집행하여 주요 사업 및 과제를 추진하기 이전에, 해당 계획추진에 드는 예산 및 인력 

등 자원 확보 가능성 및 방안에 대해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2017∼2021년)」은 관련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해당 계획은 계획 기간(2017년부터 2021년)에 분야별 기술 수준 

분석을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기술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예산편성을 이행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하였다. 특히, 매년 기술 수준 분석을 

바탕으로 도출한 우선순위를 기반으로, R&D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주요 내용을 제시

하였다(아래 [표 3-3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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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7] 계획 중 관련 문구(22)

[계획 내용 중 관련 문구]

  <향후 추진계획>

□ 분야별 기술 수준 분석을 통한 선택과 집중의 전략성 강화를 위해 투자우선순위 도출 및 중점추진

기술 개발 추진(’16년 하반기)

   * R&D 예산 편성 시, 우선순위가 도출된 중점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 반영(’16년 하반기)

□ ‘범부처감염병대응연구개발추진위원회(위원장. 질병관리본부장)’에서 부처별 추진실적점검 및 차년도 

시행계획 마련(’16년 하반기)

   ○ ‘국가과학기술심의회(위원장: 국무총리‧민간공동위원장)’에서 감염병 R&D 시행계획 심의‧조정

(’16년 하반기∼)

 (당해 연도 10월 말) 

차년도 시행계획

기본지침 통보

○ 시행계획 기본지침 마련 및 통보

�

 (당해 연도 11월 말) 

부처별 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 부처별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 마련

�

(차년도 1월) 

범부처 종합 및 

부처 의견 수렴

○ 부처별 시행계획 종합 및 조정

   - 부처 의견 수렴 및 성과 확인 및 분석

�

 (차년도 2월) 

범부처 추진위

심의·의결

○ 범부처 추진위를 통한 심의·의결

�

(차년도 2월 말) 

국과심 보고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보고

�

(차년도 3월)

심의 결과 통보
○ 부처별 심의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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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계획 내 전략 및 중점과제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기술개발 수준과 대내외 

환경변화 등을 고려한 시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재원을 확보하고 배분하는 접근은 

정책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크다. 하지만, 5년이라는 

계획 기간을 포함한 중장기계획에서 사전적으로 계획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자원 

확보와 자원 배분 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단기적 현안 중심의 자원 배분, 

부처 및 관련 조직 간 힘의 논리에 기반한 예산 배분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중장기계획 추진 및 사업 운영의 지속가능성 및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2017∼2021년)」에서 제시한 미래비전은 

희망에 부푼 이상향처럼 인식될 수 있다. 감염병 R&D와 관련한 미래 정책환경의 

불확실성과 급변성이 높아서 계획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자원 규모와 조달방안을 

구체적인 형태로 제시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해당 계획 내 전략별 예산 규모와 재원 

조달 및 배분 방향을 추상적인 형태로라도 정해진 지침에 근거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표 3-38]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 시행계획(’17) 내 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전략 중점추진과제

’16년

예산

(A)

’17년 

예산

(B)

증감

(B-A)

총 합 계 93,787 113,703 19,916

국가방역체계 

연계한 감염병 

R&D 지원강화

소  계 81,946 93,097 11,151

1. 국가 방역체계 전 주기에 걸친 R&D 지원
9,600 

(6,288)*

9,600 

(6,033)*

-

(△255)*

2. 팬데믹 감염병 현장 진단 대응 기술개발 확대 5,125 2,625 △2,500

3. 국가 감염병 관리기술 중심의 R&D 추진 67,221 80,872 13,651

감염병 R&D 

부처 간 연계 

및 범부처 

총괄·조정 강화

소  계 8,688 8,293 △395

4. 감염병 R&D 총괄·조정 기능 체계 확립 - 80 80

5. 방역 연계 범부처 협력사업 확대 및 협업시스템 구축 8,688 8,213 △475

민·관 협력

 및 R&D 

성과관리 강화

소  계 1,233 8,867 7,634

6. 민·관 협력으로 감염병 조기 극복 및 산업성과 창출 1,233 8,867 7,634

7. 감염병 R&D 사전점검 및 성과 활용 강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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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표 달성에 관여하는 이해관계자의 복잡성을 고려하였는가?

계획의 집행 단계 내 실현가능성(대기준) 및 활용성(소기준) 기준으로, 계획의 

전략･과제별 시행 담당부처(부서), 관련 기관 등의 정보 및 주요 주체별 역할을 

명시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계획 이행 주체(민간/공공 등)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주체 간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였는지도 살펴보았다. 이를 살펴본 결과,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2017∼2021년)」는 주요 전략 및 중점과제별 

소관 부처(조직)에 대한 업무 배분 정보 제시를 누락하였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구체적 

정보는 시행계획에서 제시하였다. 기본계획 내에서는, 두 번째 전략인 ‘2. 감염병 R&D 

부처 간 연계 및 범부처 총괄·조정’에서 부처별 중점 R&D 지원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부처별 역할 분담을 부분적으로 이뤄내고 있다([표 3-39] 참고). 또한, 두 번째 전략인 

‘2. 감염병 R&D 부처 간 연계 및 범부처 총괄·조정’ 내에서 중점과제로 제시한 

‘감염병 R&D 총괄·조정 기능 체계 확립’에서 국과심(R&D 정책‧계획 심의, 예산 배분 

및 조정)과 ‘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추진위원회’(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 투자방안 및 

계획, 수요조사)의 주요 역할을 배분하여 제시하고 있었다. 더불어, 해당 전략 내 방역 

당국인 질병본부의 역할(각 부처 감염병 R&D 추진현황 상시 모니터링 등)도 

제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아래 [표 3-39] 참고). 계획 내에 제시한 주요 네 가지 

전략 중 두 번째 전략을 제외한 여타 전략 내에 포함된 주요 과제에서는 소관 부처 및 

관련 조직 간 업무 분담 정보 제시를 누락하였다.

추진전략 중점추진과제

’16년

예산

(A)

’17년 

예산

(B)

증감

(B-A)

국제협력 및 

연구인프라 

강화

소  계 1,920 3,446 1,526

8. 감염병 국제 공동연구 및 협력 네트워크 추진 1,510 1,370 △140

9. 감염병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한 연구기반 강화 410 2,076 1,666

10. 감염병 대응 전문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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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9] 계획 중 관련 문구(23)

[계획 내용 중 관련 문구]

<전략 2: 감염병 R&D 부처 간 연계 및 범부처 총괄·조정>

� 감염병 R&D 총괄‧조정 기능 체계 확립

○ 「국가과학기술심의회(R&D 정책·계획 심의, 예산 배분 및 조정)」와 「범부처감염병 연구개발추진

위원회(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 투자방안 및 계획, 수요조사)」를 통해서 감염병 R&D 전략성 강화

○ R&D 추진 체계(국과심, 범부처추진위)와 방역체계 간 상시 협력체계 구축

� 방역당국(질본)이 각 부처 감염병 R&D 추진현황 상시 모니터링 체계 마련

○ 연구관리기관(한국연구재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질병관리본부 間 감염병 연구정보 공유 

네트워크 구축(’16년 하반기)

○ 감염병 연구포럼 등에서 매년 감염병 기술수요 우선순위를 제시(연 1회)하고, 신규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각 부처 신규 R&D에 연계·반영 

� 부처별 역할 분담 및 부처 협업 확대

○ 부처별로 기존 추진 사업과의 연관성, 소관 영역 등을 고려하여 연구 분야 및 연구단계 등에 

따라 부처별 중점 지원 분야 분담

   - 부처 간 선택과 집중, 부처 간 연계가 필요한 분야 및 공백 분야 발굴 등 역할을 고려하여 

전략적 R&D 추진 

     * (중점지원 분야) 미래부(기초/기전, 원천연구 및 IT), 복지부(사람), 농식품부(가축), 환경부

(야생동물), 식약처(허가 및 평가), 안전처(피해 예측 및 환자이송) 등

○ 부처별 지원사업의 연계 강화를 통한 부처 협업시스템 구축

   * (예시) 미래부 감염병 분야 사업 기획·평가 등에 질본·보건원·식약처 등 

     담당자 참여를 통한 현장 수요 반영 등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 측면으로, 계획이행 주체 간 역할 및 업무 분담이 이뤄졌는지 

살펴보면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2017∼2021년)」는 관련 

정보를 일부 전략 및 과제에서 제시하였다. 예컨대 계획 내에 제시한 주요 네 가지 

전략 중 세 번째 전략인 ‘3. 민‧관 협력 및 R&D 성과관리 강화’에서 민간 부문은 

정부가 제공하는 핵심기술을 활용하여 제품화하고, 정부가 제공하는 생산 시설 및 

생산기술을 활용하고 가동함으로써 표준화된 제품생산에 기여하는 역할을 부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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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의 제품화를 위한 주요 핵심기술을 제공하고, R&D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명시하였다([표 3-40] 참고). 하지만, 계획에서 제시한 주요 네 가지 

전략 중 세 번째 전략을 제외한 여타 전략에 포함된 주요 과제에서는 민간 및 

공공부문의 역할 및 업무 분담 정보를 구체적인 형태로 제시되지 않았다.

[표 3-40] 계획 중 관련 문구(24)

[계획 내용 중 관련 문구]

<전략 3: 민‧관 협력 및 R&D 성과관리 강화>

� 체계적인 민·관 협력사업 추진으로 감염병 조기 극복 및 산업성과 창출

○ (R&D 참여 확대) 조기 진단과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기업 참여확대 및 연구기관과의 긴밀한 

연구성과 교류 및 활용 체계 구축

    * 진단, 백신 및 치료제 단계의 정부 R&D에서 신·변종 감염병 맞춤형 진단키트 개발, 백신 

및 치료제 생산기술 분야에 민간참여 확대

○ (제품화 지원) 기존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신규 진단키트 개발, 백신생산 후보세포주 및 치료제 

후보물질 등 임상시험 및 제품화 지원

   * 정부: 제품화를 위한 핵심기술(예: 항원-항체, 후보물질, 임상코호트, 안전성·유효성 표준평가

법 등)을 제공·지원

   * 기업: 이를 제품화 할 수 있는 기술(대량 생산, 키트 제작 등)을 통해 제품화 촉진

○ (산업 육성) 신속한 백신 및 치료제 비축과 글로벌시장에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전략산업으로 

육성

   * 감염병 극복 목적하에 정부(생산기술 제공)-민간기업(생산 시설활용 및 가동) 공조방안 마련

(백신 구매계약 등 인센티브 지원제도 확대)

   * 백신기업의 ‘WHO 사전적격성 평가인증(PQ, 허가 절차 간소화)’ 획득 지원 및 임상 시험 

지원(글로벌 임상시험혁신센터‧글로벌 제약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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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해관계자의 복잡성에 따른 제약요인을 고려하였는가?

세 번째 점검항목으로서, 계획의 집행 단계 내 실현가능성(대기준) 및 활용성·융합성

(소기준) 기준으로, 계획의 전략·과제별 이행과정 내 이해관계자의 복잡성에 따른 정책적 

한계나 제약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2017∼2021년)」은 

참여하는 민간 및 공공 부문 간 협업 증대와 전 주기적 R&D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범부처감염병대응연구개발추진위원회’ 및 ‘감염병연구포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는 정책 내용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부처 간 예산 배분 및 업무조정에는, ‘범부처감염병

대응연구개발추진위원회’와 국과심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예로 들어 ‘범부처감염병대응

연구개발추진위원회’는 매년 부처별 감염병 R&D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R&D 정보를 

공유하는 주요 역할을 담당한다. 매년 중점분야별 성과 점검 및 분석 결과를 국과심에 

보고하여, 예산 배분 및 차년도 기획에 반영을 추진한다. 그리고 국과심의은 기본계획 

및 정책을 심의하고 예산 배분 및 조정을 진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명시하였다. 이

처럼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2017∼2021년)」은 이해관계자

의 복잡성에 따른 정책적 한계나 제약조건 등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체적인 형태로 제시하였다.

4) 추진전략을 합리적으로 기술하였는가?

그리고, 계획의 충실성(대기준) 및 완결성(소기준) 기준으로 ‘추진전략과 추진과제의 

구체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추진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지, 추진

전략을 합리적 근거로 설정한 것인지 살펴보았다. 우선,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2017∼2021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전, 목표, 전략, 중점 추진

과제 등을 비교적 명료하게 구분하였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목표와 전략 간 

연계성은 다소 모호하다. 이는 목표와 전략을 매칭하였을 때, 4가지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 간 관계에서 조응성이 미흡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래 [표 3-4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계획 내 주요 4대 목표는 기술, 산업, 인프라 및 경제사회 영역과 관련한 주요 

목표로서 시스템적 관점으로 종합적인 구조에서 설정하였다. 추진전략은 설정된 4대 목표의 

주요 영역 구분과 매칭이 되지 않으며, 경제사회 내에서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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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 한계점이다. 이처럼 계획 내 제시되는 목표와 전략 간 

관계에 논리적 설명이 부재하였다. 그리고, 전략의 내용을 추상적인 형태로 제시하였는데, 

전략의 모호성 해소를 위한 전략별 정량적 지표 기반과 목표설정 역시 제한적이다. 이처럼,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2017∼2021년)」은 계획의 목표와 전략 

간 부합 정도를 명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으며, 목표와 수단(추진전략) 간 논리적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데 제한이 있었다. 목표와 추진전략 간 합리성 및 정합성이 부재하면, 

일반 국민과 정책수혜 당사자들은 계획 내 추진내용을 명확하게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계획추진에 따른 미래상을 구체적인 형태로 체감할 수 없다. 그러므로 목표-수단 간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리적 설명을 보충하여야 한다.

[표 3-41] 계획 내 주요 목표 및 추진전략 간 연계

내용 영역 구분

4대

목표 

1. 국가 방역체계 확립을 위한 연구기술 역량 확보 기술

2.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비용 절감 경제사회

3. 신‧변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대응 체계 확립 인프라

4. 백신주권 확보를 위한 백신산업 육성 산업

4대

추진

전략 

1. 국가 방역체계와 연계한 감염병 R&D 지원 강화 기술

2. 감염병 R&D 부처 간 연계 및 범부처 총괄·조정 강화 기술

3. 민·관 협력 및 R&D 성과관리 강화 산업

4. 국제협력 및 연구인프라 강화 인프라

    

5) 전략 달성을 위한 추진과제를 합리적으로 기술하였는가?

더불어, 추진과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지, 추진과제가 합리적 근거로 설정하였는지를 

검토하였다. 이를 살펴본 결과,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2017

∼2021년)」은 추진전략과 중점과제 간 정합성은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전략 

1. 국가 방역체계와 연계한 감염병 R&D 지원 강화’에서는 방역 현장에서 신속하게 활용

할 수 있는 주요 기술개발 및 활용과 관련한 과제들을 포괄적으로 포함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감염병 유입 차단’, ‘현장 대응’, ‘확산 방지’ 등 감염병 대응 단계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아래 [표 3-42] 참고), 주요 단계별 중점 기술개발 및 R&D 지원

내용을 중점과제로서 포함하였다. 이는 기술개발 및 감염병 대응 단계의 전 주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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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를 효과적으로 이뤄내기 위한 타당한 접근이다. 더불어, 이러한 관점에서 해당 전략

에서 주요 중점과제로서 방역 현장의 주요 대응 역량 및 조기 대응 역량 확보를 뒷받침

하는 연구개발 추진과 현장 실무인력 양성 및 관련 시설 구축 방향 등을 주요 정책 내용

으로 제시한 것을 확인하였다. 해당 계획은 단순히 기술 및 관련 물적 인프라 구축을 

넘어 국가 감염병 안전망 구축과 관련한 정책 내용도 과제로 제시하여 시스템적 관점에서 

추진전략과 추진과제 간 정합성 증대를 이뤄내고자 시도하였다.

[표 3-42] 계획의 비전-목표-전략-중점과제 체계도

비전 감염병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국가 실현

목표 

1. 국가 방역체계 확립을 위한 연구기술 역량 확보

2.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비용 절감

3. 신·변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대응 체계 확립

4. 백신주권 확보를 위한 백신산업 육성

추진전략 

1. 국가 방역체계와 연계한 감염병 R&D 지원 강화

2. 감염병 R&D 부처 간 연계 및 범부처 총괄·조정 강화

3. 민·관 협력 및 R&D 성과관리 강화

4. 국제협력 및 연구인프라 강화

중점과제 

1. 국가 방역체계와 연계한 감염병R&D 지원강화

   - 국가방역체계 전 주기에 걸친 R&D 지원

   - ‘팬데믹(대유행) 감염병’ 현장 대응 기술개발 확대

   - 국가 감염병 관리기술 중심의 R&D 추진

2. 감염병 R&D 부처 간 연계 및 범부처 총괄·조정 강화

   - 감염병 R&D 총괄·조정 기능 체계 확립

   - 방역 당국(질본)이 각 부처 감염병 R&D 추진현황 상시 모니터링 체계 마련

   - 연구기관·산업체-병원·방역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 부처별 역할 분담 및 부처 협업 확대

3. 민·관 협력 및 R&D 성과관리 강화

   - 감염병 R&D 역량 확보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민간 협력 체계 구축

   - 체계적인 민․관 협력사업 추진으로 감염병 조기 극복 및 산업성과 창출

   - ‘범부처감염병대응연구개발추진위원회’를 통한 사전점검 및 성과공유 강화

4. 국제협력 및 연구인프라 기반 강화

   - 감염병 연구단계별 국제 공동연구 추진

   - 해외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기구 협력 강화

   - 과학기술·ICT를 활용한 감염병 대응 능력 제고 및 연구기반 강화

   -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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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3] 계획 중 관련 문구(25)

[계획 내용 중 관련 문구]

<전략 1: 국가방역체계와 연계한 감염병 R&D 지원 강화>

� 국가방역체계 전 주기에 걸친 R&D 지원

○ (유입 차단) 국제협력 네트워크* 참여 및 감염병 유행정보 시스템 구축 등 감염병 정보의 상시 

수집 및 모니터링 기술 개발 강화

   * 감염병 위기 평가 및 관리(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및 국제적인 감염병 유행

정보(epidemic intelligence) 시스템 구축

   * WHO 등 국제기구 감염병 감시 네트워크 참여, 각종 학술단체 활동, 글로벌 감염병 방제

컨소시엄 회의 참석 등

○ (현장 대응) ICT를 활용한 과학적 지식정보 신속 제공, 고감도·신속 진단기술* 및 병원체 검출 

등 현장 적용 기술개발

   * ICT 기반 감염병 특성·전파 정보, 스마트 검역시스템, 모바일 측정·관리 기술 등

○ (확산 방지) 원인체-숙주 감염 역학연구 등을 기반으로 감염병 치료제, 차세대 소독제, 소독/

방역장비 및 기기 개발

○ (의료환경) 의료기관에 대한 감염병 정보(병원감염 경로 등) 제공, 전문인력 교육 및 기술자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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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전략 2. 감염병 R&D 부처 간 연계 및 범부처 총괄‧조정 강화’에서도 

시스템적 관점으로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감염병 R&D 사업을 총괄 및 

조정하는 ‘국과심’ 및 ‘범부처추진위’ 부문, 각 부처 감염병 R&D 추진현황 및 글로벌 

환경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질병관리본부’ 부문, 감염병 대응을 위한 주요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및 산업체’ 부문, 그리고 감염병 관리 및 대응 현장에 

맞닿아 있는 ‘병원 및 방역 기관’ 부문별로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처럼 감염병 

대응을 위한 주요 주체들의 역할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그 외 ‘전략 3. 민·관 협력 및 R&D 성과관리 강화’ 및 ‘전략 4. 국제협력 

및 연구인프라 기반 강화’에서도 R&D 전 주기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통합적인 

관점에서 과제별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전반적으로 전략의 내용과 

수단(중점과제) 간 내용적 관계성을 확인할 수 있어, 추진전략 제시에 있어 

합리적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서 세부 중점추진과제에서도 성과 지표를 

설정하지 않았다. 추진전략 내 중점과제 및 세부 추진과제의 성공적 이행과 실현 

가능성 증대를 위해서는, 전략과 세부 중점과제 간 내용적 연계를 넘어, 세부 과제별 

성과목표를 구체적이고 정량화 가능한 형태로 제시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추진전략의 목표와 수단(중점과제) 간 정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계획 

내 전략-중점과제 간 논리적 인과관계 강화를 이뤄내고, 상호연관성을 증대할 수 있다.

6) 단계별 성과목표는 타당하게 제시하였는가?

중장기계획 내 추진전략 및 과제의 실현가능성과 활용성을 증대하려면 세부 

추진과제별 성과목표를 일정표와 일정표에 따른 관련 부처(조직)에 따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계획 내 주요 성과목표를 단계적으로 

제시하였는지, 기술성숙도 단계를 고려하여 목표설정이 적합한 형태로 이뤄졌는지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살펴본 결과,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2017∼2021년)」은 추진과제별 단계별 성과목표 및 일정표(time line), 

그리고 일정별 관련 부처(조직)의 업무 배분 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계획 내 주요 추진전략 및 중점과제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려면 주요 과제별 

단기·중기·장기 시점에 따른 구체적 성과목표, 일정표, 그리고 일정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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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조직)의 업무 배분 등의 정보를 구체적인 형태로 제시해야 한다.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2017∼2021년)」은 5년 단위 계획을 제시하기에 

모호하거나 선언적 정책 내용이 다수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추진과제 단위에서는 

정량적 지표(혹은, 정성적 지표) 측면의 목표설정을 바탕으로 한 중장기 일정표를 

제시해야 한다. 이로써 목표와 수단 간 합리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여기서 제시하는 

추진과제별 성과목표와 일정표, 소요될 예상 예산액 규모를 바탕으로 부처 및 조직의 

업무를 지정함과 동시에 부처 간 협조 방법 등을 제시함으로써 계획추진 과정 내 조직 

간 갈등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7) 단계별 목표 달성 여부 점검 및 계획 실효성 증진 위한 체계를 검토하였는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제별 단기·중기·장기 목표는 구체적인 형태로 제시하지 

않았기에 과제 단위로 단계별 목표의 달성 여부 점검 및 계획 실효성을 증진하기 위한 

체계 검토 내용은 확인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계획에서 감염병 연구성과가 방역체계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통합적 성과 확인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있었다. 과제별 단기·중기·장기 목표 제시가 

누락되어 있어 ‘통합적 성과확인 체계’의 주요 평가 및 점검 기준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8) 전략 간, 추진과제 간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하는가?

계획의 실현가능성(대기준) 및 활용성·융합성(소기준) 기준으로 ‘추진전략과 추진과제의 

구체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병렬식으로 제공되는 전략 및 과제 간 상호연계성 

및 시너지 효과 창출 방안에 대해 체계적인 고려를 포함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살펴본 결과,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2017∼2021년)」은 전략 

및 추진과제 간 상호연계성을 강화할 정책적 고민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2017∼2021년)」의 

내용 측면 평가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3-4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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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평가 비고

목표와 추진전략 

간 정합성

계획의 목표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는가? △ 
구체적 정량지표 설정 

한계

목표를 계획의 법령상 목적성을 달성하도록 구성

하였는가?
○ 

비전과 목표, 전략의 연계가 타당한가? △ 
목표-전략 간 연계성 

다소 모호

계획의 목표 실현 시 파급력을 고려하였는가? △ 
구체적 정량지표 설정 

한계

미래지향적 

정책환경 및 

파급효과 분석의 

타당성

주요 미래동인에 대한 미래전망이 존재하는가? △ 미래전망 분석 한계

주요 미래동인에 대한 미래전망 시, 국내 및 글로벌 

정책환경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는가?
△ 미래전망 분석 한계

주요 미래동인에 대한 미래전망은 충분한 시계

(10, 20, 30년)를 검토하였는가?
∙ 미래시계 고려 한계

분석 방법에 활용한 자료가 타당한가? ○ 

분석 방법에 활용된 자료는 출처를 제시하였는가? ○ 

파급효과 분석을 수행하였는가? ∙ 

분석 방법에 활용한 자료는 객관적인가? ∙ 

특정기술 중심의 계획 수립 시 기술 수준 및 추세

분석은 이루어졌는가?
∙ 

기술현황 제시의 

정성적 묘사

특정기술 중심의 계획 수립 시 관련 기술중심 계획

과의 연계성 및 기존 기술성과와의 연계성 분석은 

이루어졌는가?

∙ 
기술현황 제시의 

정성적 묘사

정부 추진 핵심 대규모 R&D 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가?
∙ 

타 계획과의 

내용적 유사중복 

검토 및 연계

타 계획과의 상충 가능성 및 대응 방안을 검토

하였는가?
∙ 

타 계획 혹은 타 R&D 사업과의 연계방안을 검토

하였는가?
∙ 

[표 3-44]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 내용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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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평가 비고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타당성

목표 달성 및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자원 조달

방안이 존재하는가?
△ 시행계획에 제시

목표 달성에 관여하는 이해관계자의 복잡성을 고려

하였는가?
△ 시행계획에 제시

이해관계자의 복잡성에 따른 제약요인을 고려

하였는가?
○

추진전략을 합리적으로 기술하였는가? △ 
목표-전략 간 논리적 

연계성 보완 필요

전략 달성을 위한 추진과제를 합리적으로 기술

하였는가?
○

단계적 성과목표를 제시하였는가? ∙  

단계별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계획의 실효성을 

증진하기 위한 체계를 검토하혔는가?
∙  

전략 간, 추진과제 간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

하였는가?
∙  

※ ○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 △ 일부만 부합하거나 간접적으로 제시, ∙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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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소결 및 시사점

본 세부 연구에서는 ’19년 국회미래연구원이 「정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방안 연구」를 

통해 도출한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기준 및 방법을 과학기술 분야 특성을 고려하여 고도화

하고 적용하고자 시도하였다. 이에, ’19년 도출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기준 및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과학기술 정책 전문가에게 FGI 및 자문을 수행하여,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 측면의 정책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여 

도출한 주요 정책문제를 바탕으로, 중장기계획 구성·수립 절차·내용 평가 틀에서 추가 

및 수정(보완)할 사항에 대한 심화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분야에 

특화된 중장기계획 평가체계 및 검토항목을 체계적으로 고도화하고자 시도하였다. 그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을 수립 및 추진할 때에 내실화를 뒷받침하는 기반체계인, 

메타평가 체계를 제시할 수 있었다. 이를 행정부가 실제로 추진 중인 중장기계획 및 발전

전략 사례에 적용함으로써, 계획의 구성과 수립 절차 및 내용에 대한 전반적 검토와 

평가를 진행하였다. 고도화한 메타평가 방법론의 활용성을 증명할 수 있었으며, 평가 

내용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 체계상 주요 정책

문제들을 구체적인 형태로 이해할 수 있었다.

우선 FGI 및 자문을 통해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 측면의 정책적 문제는 1) 중장기계획의 낮은 실효성, 2) 

정책추진의 낮은 일관성과 연속성, 3)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에서 부처 간 낮은 

연계성, 4) 증거기반 정책 분석 및 평가의 낮은 실효성, 5) 중장기계획의 낮은 자율성 

및 미래 적응력으로 요약 및 정리할 수 있었다. 이상에서 언급한 주요 정책문제 및 

세부 설명은 [표 3-44]와 같이 정리하였다.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여 도출한 주요 

정책문제를 바탕으로, 중장기계획 구성·수립 절차·내용 평가틀에서 추가 및 

수정(보완)할 사항에 대한 심화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에 FGI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도출한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체계의 고도화 방향 및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의 주요 정책과제는 아래 [표 3-45]와 같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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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문제 세부 내용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의

낮은 실효성

● 많은 기본 법령 속에 중장기계획이 있으나, 계획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개별 

계획의 영향력은 오히려 감소함

●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단기정책 수립 등에 비해 우선순위가 떨어져 실효성이 

높지 않은 경우가 다수

정책추진의 낮은 

일관성 및 불연속성

● 정치적 이유나 정권 변동에 따라 일회성으로 수립되는 중장기계획이 다수; 

정책 수명이 짧고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과정 내

부처 간 낮은 연계성

● 부처 간 협업에 평가관련 제도가 없고 부처 간 장벽이 큼

● 계획 이행상 책임성 강화 및 갈등 요소 완화를 위한 부처 간 협력체계 및 관련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

증거기반 정책분석 및 

평가의

낮은 실효성

● 중장기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분석 도구의 활용을 

실질화하고 다원화해야 함

● 이전 계획에서의 성과와 추진내용 및 체계를 재점검하고, 시사점이 새로운 

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환류 체계 구축이 필요

중장기계획의 낮은 

자율성 및 

낮은 미래 적응력

●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한 중장기계획의 변동 관리를 민첩하게 이행해야 함

● 최근 기술변화 주기가 짧아지고 융합기술 기반 연구개발을 다수 수행하여도 

근거법령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함

● 환경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목표 및 추진전략 등을 점진적으로 수정 하고 개선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실질적 연동 기획이 필요

[표 3-45]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 상 주요 정책문제

구분 정책문제 세부 내용

1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체계 내 점검항목의 

유연성 확보

● 메타평가 체크리스트 및 점검 항목을 세분화하면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에서 경직성을 강화할 위험성을 경계해야 함

● 평가체계 적용의 유연성 확보를 바탕으로,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한 

중장기계획의 자율성 및 적응력 증대 필요

2

국가 중장기비전 및 

발전전략과 

중장기계획 간 

상호정합성 확보

● 과학기술 부문 개별 중장기계획이 추구하는 비전 및 목표는 더욱 장기

적인 국가 비전과 연계해야 함

● 장기적 차원에서 정부 정책추진의 일관성을 갖추도록 하는 중장기계획의 

수립이 이루어지도록 메타평가 체계 내에 점검항목 보완이 필요

[표 3-46]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 상 주요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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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책문제 세부 내용

3

수립 절차 타당성

대한 체계적 정보 

제공

● 과학기술 분야는 계획 내용 대부분이 미래의 불확실성과 기술·시장의 

위험성을 내포하므로, 사전적인 절차적 합리성이 타 분야에 비해 더욱 

중요함

● 계획수립 주체와 주체별 역할 및 수립 경과(이해관계자와의 협의,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 포함)에 대한 명시적 설명이 필요

4

부처 간 협력체계 및 

거버넌스 대한 

체계적 고려

●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 다양한 부처/부서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

● 수행 주체 간 협업 및 관련 거버넌스를 제대로 설계해야 함

5

복잡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체계적 고려

● 중장기계획의 이해관계자와 참여자의 개념적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함

● 주요 추진전략 내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구분하여야 함

● 이해관계자의 복잡성에 따른 정책 추진상 제약요인 고려 필요

6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 상 

정책학습 및 환류 

효과 강화

●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 환경일수록 계획의 연차별 집행 평가, 

수정 보완 프로세스와 다른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보완이 중요

● 중장기계획 시행과정 전반을 평가할 별도 평가항목 필요

● 정책 과정 내 학습효과 증대를 도모할 관련 거버넌스(체계)를 명시적으로 

고려해야 함

● 정책환경 및 파급효과 분석 부문에서 기술추세 분석 및 기술 수준 분석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론을 다양하게 활용

7

단계적 성과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객관성 확보

● 단계별 목표설정의 적합성 검토가 이뤄졌는지 검토 필요

● 정책환경 분석내용을 정책목표 설정에 적절히 반영하였는지 체계적인 검토 

● 계획 내 설정된 목표가 구체적이고(specific, S), 정량화 가능하며

(measurable, M), 달성 가능하며(achievable, A), 정책환경 분석과 

관련 있으며(relevant, R), 시간적 고려(time-bound, T)를 포함

하였는지 측면에서 타당성 검증 

8

기술적 요소들의 

상호연계성에 대한 

체계적 검토

● 특정 기술중심 계획수립 시 관련 기술중심 계획과의 연계성, 기존 기술

성과와의 연계성 분석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체계적 검토 필요

● 중장기계획 이행을 위해 핵심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R&D 

사업은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

9
목표-전략-과제 간 

응집성 강화

● 계획 내에서 제시한 중장기전략 방향과 개별 정책과제 간 전략적 정합

성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필요

● 목표-전략-과제 간 방향이 다르거나, 목표가 상호 모순된 정책과제가 

병렬적으로 나열된 것은 아닌지를 포함하여, 중장기계획의 합리성·적절성 

관점에서 종합적인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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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주요 세부 연구 단계를 거쳐 도출한 과학기술 부문 특화 메타평가 체계를 

실제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2017∼2021년)」에 적용하여, 

발견된 주요 정책문제는 아래 <그림 3-11>과 같이 요약 및 정리할 수 있었다. 평가 

결과,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2017∼2021년)」는 구성 

측면에서 추진체계의 구체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해당 계획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부처 간 협력체계 및 부처 간 업무 분담 등을 체계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책임성 강화 및 갈등 요소 완화에 기여하지만 평가 대상인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2017∼2021년)」에서는 일부 추진전략에서만 관련 

내용을 제시하며 계획 기간 내 연도별 집행체계 및 추진체계의 변동성은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못하였다. 구성 측면에서도 중장기계획 이행에 따른 기대 효과의 구체적 구현 

및 객관성 확보에 제한적이었다. 일반 국민을 포함한 정책 수혜자들은 계획이행에 따른 

구체적 미래상을 조망하고자 하는 정책적 요구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단순히 

선언적으로 미래 기대효과를 제시하는 접근은 더 나은 미래 비전 공유의 구체성을 

제한하여 계획의 추진동력을 약화한다.

구분 정책문제 세부 내용

10

책임성 있는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주체(거버넌스) 구축

● 행정부 수립 중장기 계획(안)에 대해 입법부가 주관하여, 해당 계획(안)의 

구성, 절차, 내용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 수행하는 것이 중요

● 부처 간 협업 부재 문제해결을 위해, 중장기계획을 분야별로 묶어, 협업과 

소통 및 연결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해당 기능을 

국회 내부기능으로 제도화하는 것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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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 메타평가 결과 요약 정리

수립 절차 측면에서,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2017∼2021년)」은 

수립 절차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정책 수요 및 이들의 의견 조율 과정과 관련한 

체계적 정보를 제공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학계, 

산업계, 국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정책 수요를 반영하고 

상호 의견을 조정하는 합의 과정을 함께 이행할 필요가 있다. 이에, 중장기계획은 계획 

수립 절차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및 의견 조율 과정과 관련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를 제공할 때,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2017∼2021년)」은 전문가 

의견조사에만 머무르고 있어, 우리나라 혁신체제 내 다양한 정책 수요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수립 절차에 참여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조율 과정과 관련한 

구체적 정보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처럼 수립 절차 측면에서 환류 체계 구축의 한계를 

확인하였다. 증거기반 정책변동 관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전 계획에서의 성과와 

추진내용 및 체계를 재점검하고, 평가를 통한 시사점을 새로운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평가 대상인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2017∼2021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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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내용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정책 과정에 대한 학습효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계획 내 내용 측면에서,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

(2017∼2021년)」은 미래지향적 정책환경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

계획은 단순히 성과(목표) 지표 제시를 넘어, 계획수립 및 이행에 따른 삶의 변화 등 기대

효과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계획 내 성과지표 제시는 계획의 

제공자 입장에서 매우 편의성이 높으나, 계획 적용 대상자 혹은 정책수혜 대상자는 과학

기술과 연관된 환경과 삶이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게 될지에 실질적인 관심이 더욱 높을 

것이다. 그에 따라, 계획수립의 근간이 되는 정책환경 분석 및 미래환경 예측과 함께 계획

이행에 따른 파급효과 산정에 다양한 분석을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미래지향적 정책환경 

분석은 미래에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따른 중장기계획의 적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분석 대상인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2017∼2021년)」는 미래 

시계를 고려한 정책환경 분석내용을 제공하지 않아 해당 계획의 미래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력 및 계획수립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계획 내 내용 측면에서 해당 계획은 타 계획과의 내용적 유사성 및 상호연계에 대한 

고려를 체계적으로 이뤄내지 못하였다. 다양한 부처가 연계한 중장기계획이면 타 

중장기 계획과의 충돌 가능성으로 인한 중복 투자(예산 낭비) 및 실현가능성 저하 

문제를 사전에 해결해야 한다. 타 계획 간 보완성 및 상충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사전 

검토한 후, 연관계획 및 과제를 명기하고, 상충 가능성에 따른 갈등 해결 및 연계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백화점식으로 모든 분야에 중구난방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제도적 경로의존성에서 탈피할 수 있다. 더불어, 계획 내 내용 측면에서,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2017∼2021년)」은 추진전략 및 

과제 설정상 합리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계획 내에서 제시한 목표 및 전략 

설정을 뒷받침할 주요 정량적 지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추진과제별 단계별 

성과목표, 추진일정표 및 일정별 관련 부처(조직)의 업무 배분 정보를 구체적인 형태로 

제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전략 및 추진과제 간 상호연계성을 강화할 정책적 고민은 

포함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한계점은 전략과 추진과제 간 응집성을 약화하며, 

계획추진의 실효성을 제약한다. 이에, 계획 내 목표와 수단 간 합리성을 제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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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에서 제시하는 과제별 목표, 추진일정표 및 부처 및 조직 간 업무 배분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계획추진의 실효성을 증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 메타평가 

체계 활용을 바탕으로 도출한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 내실화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는 

<그림 3-1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림 3-12>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 메타평가 기반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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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경제발전과 함께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국가경쟁력 제고의 핵심 

동력인 과학기술 부문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해 왔다.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은 국가 내 과학기술 개발, 활용 등을 뒷받침하는 주요 

자원의 합리적 활용과 과학기술 개발 성과의 활용 및 확산에 관한 정부 의지를 

반영하는 중요 정책 수단이다.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은 구조적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 및 혁신정책의 비전과 추구 가치의 방향성을 구체화하여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중장기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해왔다. 이러한 5개년 계획의 비전과 목표는 시대적 상황과 국가가 

목표로 하는 발전 방향을 담아 왔다. 과거에는 과학기술 부문 최상위 중장기계획의 

비전과 목표가 산업화 및 추격형 발전전략을 이행할 주요 전략을 반영하였다. 최근에는 

국민 삶의 질 제고와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을 강조한다. 과학기술 

부문 주요 중장기계획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과학기술 부문 최상위계획인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분야별로 많은 

중장기계획이 수립 및 이행되지만 그 실효성이 매우 낮다는 평이 다수이다. 정책적 

우선순위나 중장기계획 간 상호연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무분별하게 중장기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실제 활용도는 점점 저하한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 및 추진에서 실효성이 낮은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부처별로 

광범위하게 수립하는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계획 자체 내용의 

적정성, 계획 간 정합성, 장기적 시계 및 대응 방안 모색이 부족하여 한계가 드러난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미래의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적 수요전망을 바탕으로 일관성을 

확보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한정된 자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중장기계획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도 있다. 이에,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및 장기전략 수립 및 활용에서 여러 도전과제가 

대두되는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과학기술 부문 국가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및 분석은 지지부진하다. 정부의 중장기계획 수립 의무 근거법률 

현황분석을 진행하거나, 부처별로 수립 및 시행 중인 중장기계획 현황 조사 등을 통해 

중장기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복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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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에서 파편화된 형태로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 과정상 제도적 

한계점을 지적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정량적 근거를 제공할 분석연구는 취약한 

실정이다. 또한, 분야별 중장기계획의 구성체계, 수립 절차, 계획 주요 내용(전략 및 

추진과제 등)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관점에서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시도한 경우는 부재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정성적 분석과 정량적 분석을 결합하여, 통합적인 

접근으로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 상 주요 정책문제 및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에 정량적 분석연구로서 각 부처가 수립 및 시행 중인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 내에서 주요 의제 및 정책목표의 진화과정을 파악하고, 계획 간 

상호연계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세부적으로 역대 정권별로 수립 및 이행된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시기별(정권별)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이 지향하는 주요 가치와 

방향성의 변화를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부문 주요 정책의제 수립 및 

과정상 특징과 진화과정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추구하였다. 정권별로 다양한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에서 활용한 단어(키워드) 상호 간 네트워크에서 중심성이 높게 나타난 

군집 및 개념을 식별하여, 중장기계획 내 키워드 간 구성 패턴을 구조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시기별 과학기술 부문 최상위 중장기계획과 여타 

중장기계획 간 정합성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중장기계획 내 키워드 간 공유된 의미를 

동적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의 주요 맥락적 군집 내에서 

공유하는 정책의제가 발생, 성장, 도태 및 소멸하는 과정을 확인함으로써 과학기술 

부문 주요 중장기계획 수립에서 확인되는 주요 제도적 경로의존성을 식별하였다.

분석 결과, 정권교체 등의 변화에 따라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에서 주요 초점이 

변동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정권별로 강조하는 기술 및 산업 부문 

키워드가 변동하였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과학기술을 공급자의 시각 및 경제 성장의 

도구로서 바라보는 키워드는 물론이고, 과학기술 발전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주요 정책 기조와 관련한 키워드가 

다양하게 등장하였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내 정책 기조가 통합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점차 변화한다고 추론할 수 있었다. 더불어, 과학기술 혁신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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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변화도 핵심 키워드 빈도 추이 및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기술혁신 주체가 

기업과 산업이라는 전통적 산업경제 관점에서 확장하여, 연구자(개인)와 기업 및 산업 

등 정책 수요자들의 차별화된 정책 수요를 고려하려는 변화를 확인하였다. 또한, 

맞춤형 정책추진을 이뤄내고자 하는 정부 정책 기조 변화 흐름이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기존 하향식 접근으로 과학기술 발전 및 경제성장을 이룩하겠다는 정책 기조에서 

정책의 방향과 흐름이 확대하는 변화를 인식할 수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산업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정책 내용을 포함한 키워드 

커뮤니티 형성이 확장해 나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기별 과학기술 부문 최상위계획과 하위 종합계획 간 정합성을 살펴보았을 때, 

정합성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 최근 점진적으로 증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특히, 

문재인 정권 시기에 이르면서 과학기술 부문 최상위계획과 하위 종합계획 간 

상호정합성은 이전 정권 시기와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증대하는 반면, 중장기계획 

간 네트워크 구조 내 크고 작은 하위 군집 형성의 다양성이 다소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계획 간 높은 정합성(유사성)과 하위 군집 형성의 낮은 다양성은 다양한 부처에서 

수립 및 추진하는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내 전략과 추진과제 간 응집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중장기계획 네트워크 내에서 형성하는 하위 

군집의 다양성이 낮을수록 미래 정책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데에 제약조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에서 ‘상위 계획과 하위계획 

간 상호정합성 및 연계성 강화’와 ‘중장기계획 내 맥락적 군집의 다양성 증대’ 사이에는 

일정 부분 상충관계(trade-off)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간 상호연계성 강화를 통한 응집성 강화와 미래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 강화를 위한 

하위 군집 다양성 증가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중장기계획의 진화계통도 분석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정책의 기본적 목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R&D, 기술 및 산업발전 지원’ 관련 정책 내용에서 정권 변화를 

거치면서 더욱 다양하게 분화되어 진화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미래지향적 

유망기술 발굴 및 개발’을 강조하는 진화 흐름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강조 및 통합성 추구’를 포함한 정책 내용의 진화적 흐름은 다양한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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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화되는 양상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를 통해, 여전히 우리나라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이 공급자(정부) 중심 및 산업경제 관점 정책 추진에 강한 경로의존성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미래지향적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과 과학기술 정책의 통합성 증대를 뒷받침하는 가치체계 형성 및 인식 공유에는 

한계가 있었다. 최상위계획 내 키워드 빈도수 분석에서는 과학기술 정책의 통합성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진화하려는 정책 기조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전체 

중장기계획의 키워드 네트워크 군집의 진화패턴 분석에서는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등을 다루는 정책의제가 다양하게 분화하지 못하였다. 이는 

최상위계획과 하위계획 간 낮은 정합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이를 통해 미래 

정책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 과학기술 기반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커뮤니티 진화 흐름 내에 하위 군집화된 네트워크 커뮤니티의 

다양성을 늘릴 필요가 있었다.

이와 함께, 정권이 바뀌는 두 시점에서 가장 큰 소멸률과 생성률을 관찰할 수 있었다. 

과학기술 부문 키워드 커뮤니티의 소멸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생성률은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및 

정책은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성과 지속성을 갖고 추진하여야 함에도, 정권 단위로 

단절되어 추진되고 있었다. 정권 변동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 

과학기술 정책 기조 및 주요 내용이 단절되어 변동하는 제도적 한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키워드 커뮤니티의 소멸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를 통해, 

정치적인 이유로, 또는 정권에 따라 일회성으로 수립되는 중장기계획들의 주요 내용이 

대체로 수명이 짧으며, 이러한 추세는 점차 강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정량적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에서 정권별 

키워드의 단절 현상이 심화하는 현상과 정책 간 상호정합성 한계 및 미래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적응역량 강화에 한계가 있는 제도적 속성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정성적 분석으로서 ’19년 국회미래연구원이 「정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방안 

연구」를 통해 도출한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기준 및 방법을 과학기술 분야 특성을 

고려하여 고도화하고 적용하고자 하였다. 이에, ’19년 도출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기준 

및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과학기술 정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FGI 및 자문을 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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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 측면의 정책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여 도출한 주요 정책문제를 바탕으로 중장기계획 

구성·수립 절차·내용 평가 틀에서 추가 및 수정(보완)할 사항에 대한 논의를 심화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분야에 특화된 중장기계획 평가체계 및 검토항목을 

체계적으로 고도화하고자 시도하였다. 그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 수립 및 

추진의 내실화를 뒷받침하는 기반체계인, 메타평가 체계를 구성할 수 있었다. 이를 

실제 행정부가 추진 중인 중장기계획 및 발전전략 사례에 적용하여 계획의 구성, 수립 

절차 및 내용에 대한 전반적 검토 및 평가를 진행하였다. 고도화한 메타평가 방법론의 

활용성을 증명할 수 있었으며, 평가 내용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상 나타나는 주요 정책문제들을 구체적인 형태로 이해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 상 주요 

정책문제는 중장기계획의 낮은 실효성, 정책추진의 낮은 일관성 및 연속성,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에서 부처 간 낮은 연계성, 증거기반 정책분석 및 평가의 낮은 실효성, 

그리고 중장기계획의 낮은 자율성 및 미래 적응력으로 요약 및 정리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FGI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파악한 첫 번째 정책문제는, 많은 기본 법령 

속에 중장기계획이 있는데 그 개수가 늘어날수록 개별 계획의 영향력이 오히려 

감소하는 문제이다. 정부가 수립 및 추진하는 중장기계획이 부처나 과에서 수행하는 

R&D 사업들과 연관성이 높지 않은 경우가 다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중장기계획에 따라 R&D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강제성이 없다는 제도적 한계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에, 백화점식으로 중구난방으로 모든 분야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제도적 경로의존성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음을 인지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 내 일관성 및 지속성이 낮다는 

제도적 속성이다. 특히, 정권에 따라 일회성으로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이 다수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수명이 짧고 계획대로 추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추진의 일관성이 제한되었다. 이에 국가의 중장기적 발전전략 및 가치관을 

반영하여 거시적인 관점에서 중장기계획 간 관계를 긴밀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중장기계획의 실효성 및 미래 행정기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부처 간 

상호협력 관계를 강화되어야 하는 점이다. 특히, 중장기계획 관련 법과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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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아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부처 간 협업을 평가할 관련 제도가 없고 부처 간 

장벽이 크기 때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장기계획에는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내용을 포함할 수밖에 없으므로, 계획을 이행할 때에 책임성을 강화하고 갈등 요소를 

완화할 부처 간 협력체계 및 관련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네 번째로 문제점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상 증거기반 정책 분석과 평가의 

낮은 실효성이다. 특히, 미래지향적 정책환경 분석 및 계획이행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과 관련한 다양한 정량적 분석 도구 개발이 미흡한 상황이다. 환경 분석을 통해 

계획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합리적으로 제시하고, 객관적 분석을 바탕으로 단계적 

성과목표 설정의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더불어,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은 경직성이 다소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최근 기술변화 

주기가 짧아지고 융합기술 기반 연구개발을 다수 수행함에도 근거법령이 중장기계획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는 상황을 다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한 중장기계획의 변동 관리를 민첩하게 이뤄내도록 환경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목표 및 추진전략 등을 점진적으로 수정 및 개선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연동 기획이 실질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FGI 및 실제 메타평가 체계 적용을 통해 도출한 우리나라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상 주요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다. 첫 

번째로, 국가 중장기비전 및 발전전략과 중장기계획 간 상호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 

중장기계획을 산발적으로 남발하지 않으려면 국가 가치관을 반영하여 큰 틀에서 

중장기계획 간 관계를 긴밀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에, 중장기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이 추구하는 비전 및 목표는 

더욱 장기적인 국가 비전과 연계해야 한다. 즉, 장기적 차원에서 정부 정책 추진과 

일관성을 갖추도록 체계적인 접근 단계를 거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중장기계획 내 

계획수립 절차의 타당성에 대한 체계적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과학기술 정책의 

통합성이 점차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하면 중장기계획 수립 절차에서 실효적인 다양한 

의견수렴 및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내에 계획수립의 

주체(심의기구 포함)와 주체별 역할 및 수립 경과(이해관계자와의 협의,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 포함)에 대한 명시적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중장기계획에 포함할 때, 절차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계획추진 시에도 실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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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일 수 있다. 

세 번째로,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부처 간 협력체계 및 

거버넌스를 체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복수의 부처 및 부서가 관계하는 중장기계획은 

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다양한 부처/부서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에, 

계획추진 내 관련 부처(조직)의 책임성 강화 및 부처(조직) 간 갈등 요소 완화를 위해 

상호협력(협의)을 원활하게 하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네 번째로,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내 목표 달성에 관여하는 복잡한 이해관계자들을 

체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계획에서 정책과제를 관리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부처를 명확히하는 것도 정책추진상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 내에 다양한 참여 주체들의 역할을 적절히 배분하고 협업체계를 

제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에, 단순히 이해관계자들의 복잡성을 고려하는 것을 

넘어서, 이해관계자 간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였는지 복잡성에 따른 제약요인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로,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 상 정책학습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을 구체적인 형태로 반영해야 한다. 특히,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환경일수록 애초에 세운 계획의 매년 집행 평가와 수정 보완 프로세스, 다른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보완 등이 중요하다. 이에, 계획추진에 따른 최종성과뿐만 

아니라, 집행체계 및 프로세스에 관한 평가 역시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평가 방법론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계획 내 단계별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계획의 실효성 증진을 위해 상시 계획추진과정 전반을 모니터링할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여섯 번째로, 계획 내 단계적 성과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과학적 정책환경 분석내용과 정책목표 설정 간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설정된 정량적 목표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단계별 목표설정이 

혁신체제 내 관련 주체들의 행동 변화를 유인하기에 적합한 수준으로 설정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과학기술 개발성과 및 혁신성과가 경제체제 내 다양한 부문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계적 성과목표 설정의 다양성 확보 역시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곱 번째로, 중장기계획 내 기술적 요소들의 상호연계성에 대한 검토를 체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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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뤄내야 한다. 기술 간 융합 추세가 증대하는 상황에 따라 기술 간 연계성 분석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기술 분야 내 핵심기술을 식별하고, 기술 간 

상호연계성을 계획에서 체계적으로 고려할 때, 추진전략 및 과제 간 상호연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또한, 기술 간 연관관계에서 중심성이 높은 핵심기술 분야 

R&D 사업의 추진 동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여덟 번째로, 중장기계획 

내 목표-전략-과제 간 응집성을 강화해야 한다. 다시 말해, 중장기전략 방향과 개별 

정책과제 간 전략적 정합성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계획 내 

전략, 중점과제, 세부 추진과제 간 논리적 인과관계에 바탕을 둔 합리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아홉 번째로, 환경변화에 따라 유연하고 전략적인 계획 수정을 보장해야 한다. 

미래를 예측하고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이 중장기계획이다. 이를 위해 

일반적으로 계획수립 전에 미래사회 및 기술발전을 전망하여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고 

이를 반영한 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나 미래의 일을 정확히 예측하기란 매우 어렵고, 

계획수립 당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중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계획수립의 전제조건이 달라졌으므로 새롭게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도록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환경변화에 따라 민첩하게 계획을 수정하기보다는 

해당 계획의 시행 기간이 종료된 후에 후속 계획에서 환경변화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환경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목표와 추진전략 등을 점진적으로 수정 및 

개선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연동 기획이 실질적으로 정착해야 한다. 열 번째로, 

행정부가 수립하는 범부처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안)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제도를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실시에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행정부가 수립하는 다양한 경제·사회 

부문의 중장기 계획(안)에 입법부가 주관하여 해당 계획(안)의 구성, 절차, 내용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을 수행하는 것은 국가 기능의 역할 분담 및 계획의 이행력 제고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일 것이다. 

이상, 본 연구에서 도출한 주요 시사점을 요약 및 정리한 내용은 <그림 4-1>과 같다. 

본 연구는 정량적 연구와 정성적 연구를 결합하여 통합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의 진화패턴, 제도적 경로의존성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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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 정책문제 및 정책혁신과제를 도출한 점에서 학술적, 정책적 의의가 

있다. 특히 탈추격형 혁신체제 아래, 미래지향적 국가 장기전략의 효과적 수립과 

이행을 위해서는 정책 인텔리전스 및 정책학습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탈추격 

상황에서는 미래 발전경로의 불확실성 때문에 정책추진에서 발생하는 한계점 및 실패 

경험을 다음 기획 단계에 신속히 반영할 오차 수정 메커니즘을 실질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철저한 실패 원인 규명에 근거한 정책개선이나 

정책학습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 연구수행도 

부재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실효성 있는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 

및 이행을 뒷받침하고, 미래의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 증대에 기여할 

정책혁신과제를 제시함으로써, 과학기술 부문 정책학습 역량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에서 발견되는 주요 제도적 속성과 비교할 해외 주요 국가 사례를 탐구하는 

면에서 다소 제한적이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해당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포함하고자 한다. 또한,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도출한 주요 정책문제 발생 

요인을 심도 있게 고찰하여 이를 바탕으로 제안하는 정책과제들의 실현 가능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시사점이 구체화된 형태로 미래지향적 정책 과정에 

환류됨으로써, 새로운 미래 설계와 실현을 뒷받침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심화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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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본 연구의 주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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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 Evaluation� on� Long-term� Strategies:�
Science� and� Technology 

To improve quality of life while achieving economic development, Korea 

has established and implemented various mid-to-long-term strategies in the 

science and technology field. However, policy problems such as a lack of 

coherence among the plans that are widely established by ministries, 

limitations to the consistency of policy contents, and a lack of measures 

that take the long-term perspective into account are expanding. Despite 

this situation, systematic review and analysis of the mid-to-long-term plan 

establishment and execution system in the science and technology field has 

been sluggish. 

Against this background, we have attempted to explore the evolution 

patterns and institutional path dependences of the mid-to-long-term plans 

in the Korean science and technology field in terms of design and 

implementation practices. Based on our findings, we have tried to derive 

policy problems and policy implications. Accordingly, through a 

quantitative analysis based on text network analysis and a qualitative 

analysis based on focus group interviews,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following major policy problems in the mid-to-long-term plan 

establishment and execution system in Korea's science and technology 

field: 1) Limits of adaptation to future policy environment changes due to 

low autonomy, 2) Intensification of keyword discontinuity and limits to 

guaranteeing the continuity of strategies, 3) Limits in securing consistency 

between policies due to limitations in coordination between ministries and 

organizations, 4) Limits in securing plan validity due to restriction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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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idence-based policymaking, 5) Decreased effectiveness of individual plans 

due to poor linkage between policies. Based on these policy problems, this 

study proposes ten policy tasks to secure adaptability to future rapid 

environmental changes, and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establishing 

and executing mid-to-long-term strategies in the science and technology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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